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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숲과나눔의 제2회 환경학술포럼에 참여해 주시고, 행사 준비로 애써 주신 모든분

께 감사합니다. 

시민 참여에 기초한 환경운동과 학술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업의 활동을 보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심화되

면서 다양한 유형의 시민 참여형 운동과 학술적 접근의 실험이 시도되고 있지만 그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재)숲과나눔은 한 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기록하기 위해 

기존 학계의 학술대회와는 구별되지만, 그 형태는 차용한 환경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

니다. 

2019년에 <시민의 눈, 과학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환경학술포럼이 많은 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열정에 힘입어 올해에는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내실 있고 수

준 높은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숲과나눔이 지원하는 환경, 안전, 보건 분야 장학생들과 연구생들, 그리고 숲과나눔과 연

계된 여러 사회 기관 단체에서 그동안 수행한 활동들이 에너지/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사

회, 산업보건/환경건강, 생태·환경교육 등의 분야별로 발표, 논의됩니다. 

시민과학자가 더욱 자유롭게 그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동아사이언스와 함께 진행한 ‘시민

과학풀씨’, 서울대아시아연구소와 함께 하는 ‘아시아 환경’, 최근 가중된 논란으로 사회적 

협의와 대안이 절실한 ‘태양광발전’ 등은 별도의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파트너십의 효과

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동아사이언스와 서울대아시아연구소에 이 지면을 

인사말

어려움 속에서 영글어 갈 시민과학의 열매를 위하여

장재연 [(재)숲과나눔 이사장]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해 많은 분야에서 인권이나 지속가능성 등이 심

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

국을 대표하는 많은 시민단체가 수행한 연구 조사 

활동을 종합하고 현재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심포지엄을 개막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어려

운 환경 속에서 과제를 수행하신 모든 단체와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학술행사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끼리 전문용어로만 나누는 논의가 아니라, 

시민과 과학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잔치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

습니다. 또한 분야 활동가, 연구자, 장학생 등 젊은이들을 학술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기용해 보다 젊은 분위기에 맞는 학술포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불과 두 번째여서 많은 미숙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들어진 자리여서 더욱 기쁘고 보람이 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논의와 소통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

복해 나가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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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 창달의 깃발을 세우고 출범한 환경학술포럼의 두 번째 해입니다. 올해 발표될 연

구논문들을 미리 일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구자들이 시민의 

삶과 밀착된 의제들에 대해 진지하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점입

니다. 우리 포럼에 전문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고루 포진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우리 포럼이 시민과학의 눈으로 연구의 초점을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추가된 3개의 세션에 대해 특기하고 이를 기획한 ‘숲과나눔’에 고마운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민과학풀씨’ 세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시민과학자들의 연구환경 개

선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레이온사, 석면제품, 전자폐기물 등 아시아 국가들은 지

역 내의 산업적 위계 구조에 따른 공해와 오염의 확산 피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국경을 넘어 대륙과 해양 단위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고의 공간적 위상을 로컬과 국가 단위를 넘어 아시아 권역을 단위

로 사유할 때라는 판단을 시민과학자들이 세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세션의 역할에 기대

가 큽니다. 에너지 전환의 주요한 수단이자 동력인 햇빛발전의 확대와 그에 따른 산업생태

계의 변화, 시민 생활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독립시킨 것 또한 좋은 시도입니다. 시기별로 

요구되는 사회적 의제, 지구환경 의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독립 세션에서 수용하는 기

획의 유연성을 더욱 키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성을 제고하는 연구

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시대는 언택트 생활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방역체제의 구축으로 대면접촉의 일상성을 필요한 수준에서 지켜가고 있고 

축사

우리 시대 문제를 풀어갈 시민과학을 응원하며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온택트 소통 방식을 개선하여 새로운 사회적 소통의 길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한 일상을 지켜내는 가

장 큰 힘은 개별적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

심을 가지고 구체적 해법을 고민하는 시민들입니다. 시

민과학자들의 연구가 환경학술포럼을 통해 우리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의 개최를 축하하고 참여하는 시민과학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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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등록

9:00~9:30 접수 및 등록

개회 @그랜드볼룸B

9:30~9:40
•개회사_장재연((재)숲과나눔 이사장)

•축사_윤준하(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심포지엄 :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그랜드볼룸B

9:40~11:40

(120분) 

1부 : 코로나19가 한국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 강희영 (재)숲과나눔 연구기획실장

발표: 공원 이용(생명의숲), 교통(녹색교통운동), 먹을거리(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노동(노동건강연대), 여성(한국여성민우회), 장애인(장애인법연구회), 공동체(여성환경연대)

2부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장재연 (재)숲과나눔 이사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형렬 (재)숲과나눔 일환경건강센터장,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행사안내

11:40~11:50 행사안내

점심식사

11:50~13:00 @The Lounge 최영홀(B110)

포스터 발표

13:00~13:40 @로비

1부 발표 

13:40~15:20

(100분)

세션 1. 에너지/기후위기 @IBK기업은행홀(국제회의실 B145)

• �하향식 감축분담을 통한 국가별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_ 고도연(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경성에너지에서 벌어졌던 갈등, 왜 풍력발전에서도 반복되는가? _ 김우창, 신수민, 오수빈, 윤혜원, 이효

은, 하지훈(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에너지바우처 정책효과 분석 _ 김해동(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 �기후변화와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육식 저감 행동 커뮤니케이션 전략 _ 이윤희((재)숲과나눔 

연구원)

• 대기오염 수준이 통행시간에 미치는 영향 _ 조은정(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세션 2. 지속가능한 사회 @곽정환Challenge홀(국제회의실 B146)

• 국내 도시공원 유형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_ 고하정((재)숲과나눔 연구원)

• ‘생태돌봄’의 시민화에 대한 연구 _ 김신효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임목축적 기준에 관한 연구 _ 김은지(원주환경운동연합)

• �남북산림협력 발전방향: 국제협력 도출과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_ 문예찬(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파라과이 삼림 황폐화 문제에 대한 소고 _ 서지현((재)숲과나눔 연구원)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프로그램 

13:40~15:20

(100분)

세션 3. Alternative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Asia @헬리녹스홀(국제회의실 B147) *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주관 : (재)숲과나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Moderator : Dr. Eunhui Eom(Asia Center, SNU) 

• �Towards Organic Asia: Young Organic Farmers _ Narumon Paiboonsittikun(Towards Organic 

Asia,Thai / Global Seed Grant 1st batch)

•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_ N.Dayalan(HRDF, India/ Global Seed Grant 1st batch) 

• �Market-based, Eco-friendly Agriculture Programme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Sector 

in South-Eastern Asia _ Buyoung Cho(Camp Asia, Phil.)

• �Fair Trade and Solidarity among Asian countries _ Jihyun Jeong(CoopY Cooperative, Sungkonghoi 

Univ. Kor.)

Discussant : Minyoung Choi(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e & Peasant Policy)

15:20~15:40 Break Time 

2부 발표 

15:40~17:20

(100분)

세션 4. 산업보건/환경건강 @IBK기업은행홀(국제회의실 B145)

• 지역사회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활동사례연구 _ 김대현, 박채리((재)숲과나눔 일환경건강센터)

• 미세먼지와 운동의 혼합효과가 미치는 건강영향 예측 및 평가 _ 김성래((재)숲과나눔 연구원)

•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 노동자 건강의 정치,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 _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 �반도체 진공 챔버 PM시 클린룸 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후드 개발 _ 최근만, 윤해진, 이세영(SK하이닉스 

SHE연구소), 하현철(창원대학교)

세션 5. 생태∙환경교육 @곽정환Challenge홀(국제회의실 B146)

• 한국 해양교육의 시사점과 방향성 _ 김혜진, 임지예, 우진택(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 산호초 생태계 보존과 소규모 생계형 어부의 빈곤 해소 _ 박예지(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경제학)

• �텀블러 사용 의도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적용과 확장: 호환성, 자연과의 유대감, 국적과 주관적 규범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_ 이혜선, 서자경, CHEN Mengjie, 조재희(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초∙중등학생 대상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인식 변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_ 정은주((사)에코맘코리아)

• 환경과 개발의 경합: 멕시코 왕나비생물권보존지역(MBBR) 사례를 중심으로 _ 조유라

세션 6.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갈등과 대안 – 제도적, 환경적, 사회적 쟁점 @헬리녹스홀(국제회의실 B147)

주관 : (재)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조직위원회

좌장 : 박진희(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 국내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의 현황과 지역 수용성 _ 기재홍((재)숲과나눔 연구원)

• 전국 태양광발전소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_ 조은별((사)기후솔루션 연구원)

•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 훼손과 주민 인식, 그리고 갈등 _ 김은지(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 

• 여주형 태양광 사업 소개 및 확대 방안 _ 김나건(여주시청 에너지자립팀 주무관)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세션 7. (13:40~17:20) 시민과학풀씨 @그랜드볼룸B

주관 : (재)숲과나눔, 동아사이언스 

1부

• 도마뱀붙이 개체군의 서식지 특성 _ 몰갱(최병하, 노현성, 이시영, 조유원, 홍지은)

• 시민과학을 통한 온도에 따른 개미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_ 도시의 개미(조명동)

• 인간의 활동에 의한 무당개구리의 기형정도 조사 _ 봄비(김용수, 노성수, 박초희, 오도근, 유소희)

•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 제비의 전국 분포 및 번식지 특성 연구 _ 제비(정다미)

• 시티뱃 - 시민과 함께하는 박쥐 초음파 조사 _ 시티뱃(류흥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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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Time 

2부

• 별이 빛나는 ECO-CITY - 매미야 저녁에 자도 돼! _ 별빛을 품은 도시(배정은, 박현진, 이세희, 정민하)

• 시민과학을 이용한 어류 서식현황 파악 _ 버들치 탐사대(성무성, 정이준)

• �장마철 습지 범람에 따른 거미의 종다양성 변화에 관한 연구 _ SPIDEY(김대희, 권용수, 김지은, 이정연, 

이주선)

• �고리도롱뇽을 대상으로 한 도심 그룹과 산림 그룹간의 집단유전학적 비교연구 _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

은행(전종윤, 정대철)

• �기후변화지표종 나비의 모니터링을 통한 한반도 기후변화 추이 분석 - 기후변화지표종 나비 종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_ 나비효과(추헌철, 이정빈)

17:20~17:30 Break Time 

특별세션 : 시민참여형 연구, 시민과학 @그랜드볼룸B

17:30~18:10

• 연구자와 시민과학자!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_ 서경애(동아사이언스 매니저)

• 슬기로운 탐사생활 –박쥐를 찾아 헤매는 즐거움 _ 지구사랑탐사대 딸랑랑구팀(김선우, 김서진)

• 거미 동화책을 만들게 해준 원동력! 시민과학풀씨 _ 지구사랑탐사대 멋진도전팀(조성현)

• 시민과학의 Social Impact _ 장이권(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교수) 

시상 및 폐회 @그랜드볼룸B

18:10~18:30
•시상

•폐회사_김형렬((재)숲과나눔 제2회 환경학술포럼 조직위원회 위원장)

장소 배치

최영홀
(B110)

머레이홀
(심사위원실, 
B102)

로비

포스터 발표

화장실

세션1/세션4
(IBK 기업은행홀, 
국제회의실 B145)

세션2/세션5
(곽정환 

Challenge홀, 
국제회의실 B146)

개회/심포지엄/
세션7/특별세션/
시상 및 폐회
(그랜드볼룸B)

세션3/세션6
(헬리녹스홀, 
국제회의실 B147)

식당

The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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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위기, 여성이 ‘해결사’로 호명될 때 성차별이 심화된다 _ 류형림, 이민주, 이지원, 정슬아, 최진협 

[(사)한국여성민우회]

•	재난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_ 심수은, 이경석, 황숙영, 유재숙 [(사)환경정의]

•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일회용품의 저감 정책 조사 및 대안 제시 _ 윤종훈 [(재)녹색미래]

•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 노동자 건강의 정치,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 _ 이상윤, 박상빈, 남준규, 박한솔, 정우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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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_ 김모드, 이승훈, 백송이, 전수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코로나19 유행이 한국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미친 영향 분석 및 대안 모색 _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	지워진 이방인, 강요된 침묵 - 전북 지역 언론 보도 행태를 중심으로 _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코로나19가 택배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안찾기 _ 심규협, 김지혜, 장우식,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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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참여단체 명단

1차 긴급지원사업 참여단체(14개)

• (사)녹색교통운동

• (사)생명의숲

• (사)여성환경연대

• (사)장애인법연구회

•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사)한국여성단체연합

• (사)한국여성민우회

• (사)환경정의

• (재)녹색미래

• 노동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한국진보연대(진보사랑)

2차 긴급지원사업 참여단체(7개)

• (사)일과건강

• (사)녹색연합

• (사)에코맘코리아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경기여성단체연합

• 구리여성회

•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소개]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피해가 점

점 더 커짐에 따라 (재)숲과나눔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안을 찾는 시민사회단체

의 활동(연구, 조사, 저술 등)을 지원하고자 2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총 21개 단체가 선발되어 각 분야(환경, 

안전, 건강, 노동, 여성, 노인, 빈곤층 등)에서 3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포럼에서는 1차 참여단체인 14개 

단체가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통수단 변화에 관한 분석과 대안 제시

김장희 [(사)녹색교통운동]

1. 서론

○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

었고, 이에 따라 승용차 이용량은 늘어나고 대중교통 이용량은 감소 되었다. 승용차 이

용의 확대는 도심의 교통 흐름을 더욱 정체시키고,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대중교통의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도권 교통수단 분담률은 어떻게 변했는

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국내외 자료를 바

탕으로 살펴보고, 대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해 해답을 찾고자 한다.

2. 본론 

1) 기초자료조사

(1) 기간별 확진자 현황 및 중앙정부 대응 

①  한국의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2020년 1월 20일 발생한 뒤로 소폭 증가하다가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의 발생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서울의 경

우 2월 말부터 확진자수가 늘어나 3월 중순까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②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국내의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3/22~4/5(15일)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뒤, 4/6~4/19(14일) 동안 2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4/20~5/5(16일)까지는 다소 완화한 형태의 3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로 전환해 시행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

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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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량 변화 분석

ⓛ  일반버스∙도시철도∙택시 등 도시 내 공공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도시와 도시간 교통인 고속·시외버스 이용량이 급감하였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철도의 이용과 고속도로 통행량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적은 폭의 통행량 감

소를 보였다.

②  이러한 경향은 대중교통 분담율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서울지하철 노선별 이용자 수는 작년대비 30%이상 감소, 서울과 경기도 버스의 경우 

40%까지 이용률이 급감하였다.

(3) 대중교통 이용량 변화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시민 상당수가 승용차로 이동수단을 바꾸는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객은 2019년 12월에 평일 기준, 일 평균 

1,302만 명(*교통카드를 태그 한 횟수)이었으나, 2020년 5월에는 일 평균 990만 명으로 

이용객이 줄어 코로나19사태 이전의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승용차 통행

량 회복 수준(98%)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②  코로나19로 인한 승용차 이용자 대비 대중교통 이용객의 격차가 가장 큰 시기는 3월로 

전체 통행의 9.2%가 대중교통을 포기하고 승용차를 이용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 

회복세가 접어든 5월(6.0%)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 65% 수준을 유지하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6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 따릉이 이용량

ⓛ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서울 시내 대중교통 이용은 약 32% 감소한 반면 공유교통

은 약 2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

이’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가 가장 확산 되던 2~3월에도 이용률은 전년 대비 6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도 약 1천6백만 건에서 2019년도 약 3천5백

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2020년 3월말 기준 누적 대여 건수가 약 4천만 건에 도

달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5) 해외 대중교통 변화 수치 및 정책 변화

ⓛ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던 나라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는 대중교통이 코로나19 확

산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밀라노와 베니스가 포함된 이탈리아 

북부지역인 롬바르디아에서는 47%까지 감소했고, 파르마, 피아첸차 및 레지오 에밀리

아에서는 43%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3월 한달간 대중교통 이용률이 50% 감소했다. 

②  미국의 경우 코로나19가 가장 처음 발견된 워싱턴주의 시애틀-타코마 지역에서는 타 

지역보다 급속한 감소폭을 보였다. 첫 번째 확진자 사례는 1월 21일 발표되었고 이는 대

중교통 이용자 수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1월 15일 기준대비 4월 1일까지 80% 이상

의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3. 결론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로나19의 감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혼잡한 차내에 체류하

는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중교통의 이동시간을 단축하

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급행철도사업(GTX B, C 등)과 수도권전철 1호선과 9호

선 등에 적용 중인 급행 노선 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승용차 대비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만큼 차내 체류시간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코로나19 이후 자가용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이 혼잡해지고, 버스 운행 시간이 축

소되거나, 노선이 없어져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심해지는 일들이 발생했다. 버스 

노선 조정, 운행 시간을 기존과 동일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출퇴근시

간대 핵심 노선 수용력 증가를 위한 급행버스 노선 개발이 필요하다. 버스는 지하철과 

다르게 출발지와 목적지만을 오가는 급행 노선을 운행하면 병목현상을 피할 수 있다. 

현재 버스 노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핵심 노선에 급행 버스를 증편할 수 있는 방

안 마련해야 한다.

○  ASI(Avoid, Shift, Improve) 정책 추진 전략 틀을 골자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안전에 대한 

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에 보건 등 안전전문 인력이 제공되지 못

했다. 

○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의 예산구조는 요금 의존적인 구조에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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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준공영제 방식의 보조금 지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선 입찰제, 100원 버스 등 농어촌 및 소형버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논의될 수 있고 이 안에서 일자리 등의 문제의 해결방안이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통해 영구면허권

을 가지는 버스운영을 한시 운영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자전거, PM(Personal Mobility) 등 친환경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도로공간 확보가 과감하

게 추진되어야 한다. 통행은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확실한 수단전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

기에 자전거, PM 등의 교통수단이 통행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의 획기적 개

선이 필요하다.

○  세계 여러나라가 코로나19의 수송부문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전거도로

와 보행로(보도)를 재정비(확보)한 ‘긴급 자전거 차로’, ‘코로나 차로’등은 중요하게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임시적으로 도로를 재구조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매우 신속하게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 자전거와 이와 유사한 

PM(Personal Mobility)등을 위한 임시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콘 

등을 활용하여 임시적으로 보행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자동차 통행량 감소에

도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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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심화된 서울시 생활권공원 

이용 격차 실태 조사와 도시숲 정책 제안 연구

김상훈, 박승혜, 윤수연, 윤여진, 이수영, 이정현, 이현영, 이화연, 최승희 [(사)생명의숲]

1. 서론

코로나19 이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었다. 구글이 4월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

르면 공원(녹지) 방문율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약 51%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숲세권, 팍

(park)세권 등의 용어가 생겨나고 공원 인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아도, 많은 시민들

이 도시공원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원거리 이동이 위축되고, 거주지 중심으로 생활 반경이 축소된 코로나19 사회의 

특성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의 존재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

나 김용국(2014) 등의 연구에 따르면 생활권 공원의 비중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시민들의 공

원 이용에도 격차가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도시인 서울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첫째, 코로나19 사회 전후로한 시민들의 공원 

이용형태의 변화와 공원의 가치 측면에서 시민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분석하여 생활권 

공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코로나19 시대의 시민들의 공원 이용 모습을 사례담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시민들이 바라는 코로나19 시대의 공원의 모습에 대해 듣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연구와 올해 6월 제정·공포된 도시숲법을 검토하여 

공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일상에서 숲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도시숲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 내용 및 방법

서울시의 공원과 공원 이용 형평성, 공원 이용 만족도와 관련된 기초자료, 논문, 문헌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민

들이 공원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설계하고, 506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생활권 공원의 중요성과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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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정책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의 실증적인 사례담을 수집하고, 시민

들이 바라는 공원(도시숲)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9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발행된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고, 산림청의 도시숲법을 검토했

다. 마지막으로 도시숲·공원이용 형평성·시민사회 분야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결

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정책 제안 방향을 수립하였다. 

2) 연구 결과

(1)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걸어서 10분’ 생활권 공원

코로나19 전후의 공원 이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에 공원까지 가는 방

식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공원의 유

형 역시 수변공원 및 대형공원은 감소하고, 근린공원 및 소공원(어린이공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절반은 생활권 공원의 개념을 ‘걸어서 10분 이내’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인터뷰를 통해서 역시 길어도 10분 이내여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원이라는 인식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2) 공원에서도 중요해진 ‘안전’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민들의 상이한 ‘안전’ 인식

코로나19 이후 공원이용을 줄인 시민들의 40.7%는 공원이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라고 생각

되어 공원 이용을 줄였다고 응답한 반면, 공원 이용을 늘린 시민들의 24.1%는 공원이 안전한 

공간이라서 이용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또 공원을 혼자 이용하는 사람은 늘었고, 정주형이 아

닌 산책형, 이동형으로써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거주하는 주거형태에 주민을 위한 기본 녹

지(조경, 화단 등)가 제공되는 시민들은 그렇지 못한 시민들에 비해 코로나19 시대의 공원의 

가치(필요성, 전염병 확산방지 기능, 사회통합 기여)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

주체의 공원 폐쇄 및 시설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3) 이용 욕구와 가치가 충돌하는 공원

이용자가 증가한 공원의 경우, 공원 현장은 증가한 일회용 쓰레기와 이용자 매너와 관련된 

민원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원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욕구는 공원 관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여 공원의 환경적 가치와 기능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공원의 지속가능성을 감소시

킬 우려가 있다. 

3. 결론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반경이 줄어든 코로나19 사회의 특성은,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의 중요성을 증대시켰다. 공원이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인지에 대한 인식 

여부가 공원 이용을 갈랐고, 공원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역시 주거지 녹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시기에 이용이 증가한 공원은 충돌하는 이용 욕구 속에서 지속가능

성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이에 생명의숲은 세 가지 도시숲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권 공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원의 접근성과 질을 높이고, 공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포화도시 서울에서 추가적인 공원을 계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누구에게나 10분 

생활권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까지 이동하는 ‘공원 밖 환경’을 개선하고, 녹지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소공원들을 우선적으로 재생하여 이용율을 높이고, 서울시 생활주변 

녹지의 21%를 차지하는 아파트 녹지를 비롯하여 공공시설, 학교 등 지역사회 내 녹지를 공유

화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안전한 공원 조성 및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조성 가이드에서는 홀

로, 산책·이동형으로 증가한 이용방식을 반영하여 이용자를 분산할 수 있는 선형의 이동을 유

도하는 디자인을 제안하고, 이용 가이드는 코로나19 시대에 누구나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

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인식·행동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공원 이용 증대에 따라 공원이 훼

손되고, 공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공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 시설 

및 녹지 환경 관리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과 인력 투입, 녹지 및 시설 관리, 시민참여 프

로그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생활권 공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공원별 관리계획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고 공원별 목적에 맞는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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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닝 프로젝트 

코로나19가 뒤덮은 세상에서 희망의 빛 한 줄기를 찾다

경진주, 성보경 [(사)여성환경연대]

1. 서론

코로나19 이후 재난과 단절의 삶 속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국가의 경제 

회복 노력에 초점을 맞춘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 논의가 활발하다. 재택근무와 비

대면 교육 및 의료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기술 논의 등이 주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

는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위협한 우리 삶의 일상성 회복이 그것만으로 충

분할까? 포스트코로나 시대 뉴노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관점의 

질문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이제까지 사회를 조직해 온 성장, 발전, 효율, 생산력 등의 원칙에 가려 비

가시화되었던 환경,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성, 불평등 심화, 사회적 연대 등의 

중요성을 집단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성환경연대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갈 

사람의 변화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적 사회 기획을 위해 먼저 코로나 이후 삶과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전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의 로컬운

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

는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갈 사람의 변화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적 사회 기획을 

위해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환을 모색하는 개인과 단체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분석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코로나 19에 대한 

경험 및 가치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코로나 이후 환경, 안전, 건강, 돌봄 등 가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조사로 총 2,69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생태적이고 공동체

적인 삶의 전환을 모색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0년 9월 29일

부터 10월 23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생태적, 대안적 삶을 실천 중인 개인 사연 모집’을 온라인

을 통해 진행하였고,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16명을 인터뷰 조사했다.  

표 1. 조사설계 

정량조사 정성조사

자료수집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개별인터뷰 및 초점집단인터뷰

조사 대상자
코로나로 인해 자신의 삶이 변화했다고  

느끼는 10~70대의 시민

전환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개인과 단체

표본추출방법 임의추출방법 스노우볼 방법

표본크기 2,692명 16명

(2) 측정도구

① 정량조사

본 연구의 설문은 (1) 코로나19 관련 경험 및 인식, (2) 코로나19 이후 가치변화, (3) 코로나19 이후 

환경 및 공동체적 인식 및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② 정성조사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기후위기 행동, 채식, 제로웨이스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생태 및 지

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및 개인 사례를 모집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활동의 변화, 고민 지점, 활동의 지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 생태 지향적 사회와 

삶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고자 했다.

3. 결론

1) 정량조사

(1) 코로나19 관련 인식 및 경험

코로나19 이후 심리 상태에 대한 질문 결과, 응답자의 94.3%가 ‘코로나19 이후 답답함 혹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10대와 1인 가구, 가구소득 월평균 200만 원 이하 집단

에서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하다’는 응답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

제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 중이거나 수입이 감소한 경우’가 51%,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입 및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는 37.1%, ‘원래 수입이 없었던 경우’는 

11.9%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및 가구소득 200만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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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려되는 점에 대한 질문(복수선택)에 대해서는, ‘환경

파괴 및 일회용품 사용증가’가 43%로 총 14개의 보기 중 8번째로 응답하였는데, 10대에서는 

이 항목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목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와 가구소득이 낮은 경

우 경제/심리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하고, 코로나 이후 환경적 이슈에 대한 우려는 10대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이후 가치변화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가치로는 ‘건강과 안전’을 77%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의료체계 안

정화(68%)’, ‘환경보호(56%)’, ‘복지안전망(55%)’, ‘사회적 연대(43%)’, ‘경제성장(29%)’, ‘봉사

(28%)’, ‘식량안보(2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이후 성장보다 건강과 안전, 환경보

호와 사회적 연대 등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코로나19와 공동체/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코로나19 이후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질문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자신을 도와줄 수 있

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와 소득 200만원 이하 그룹이 전체(76%) 

대비 낮은 긍정 대답(각각 70%, 68%)을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 관련 질문 중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로 인한 감염병 창궐 및 기후

재난이 닥칠 것이다’에 전체의 8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에는 7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코로나19 이후 환경 이슈에 대한 관

심도가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 실

천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82%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여, 사람들이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인

지하고 있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성조사

인터뷰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대면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친밀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작은 활동과 변화를 이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한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지지그룹, 거점 공간(땅, shop in shop 형태의 임대 공

간 등), 지자체나 중간지원단체 및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의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와 장애

염형국, 윤정노, 이주언, 김현아, 류다솔, 이수연, 정제형, 나동환, 신재윤, 오정미, 정다혜 [(사)장애인법연구회]

1. 서론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사람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는 팬데

믹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지점에

서 드러났습니다. 청도대남병원과 같은 폐쇄병동을 포함한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서의 발병 

문제, 그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코호트 격리의 문제는 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활동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조치와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장애

인 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조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의 이

동 제한 문제, 중요정보의 수어 통역 문제,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쇼핑 등에서의 시·청각장

애인 접근권 문제 등도 제기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투명

한 정보 공유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으나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성과 필요성

을 갖춘 연구입니다. 

(1)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 관련 대응

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2)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먼저 겪은 국가이기에 장애인 관련 문제에서도 선제적인 연구가 

가능합니다. 

(3)  비장애인과 관련된 대응과 장애인과 관련된 대응의 완성도가 상반되는 상황의 원인을 파

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한국의 사례연구가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장애인 관련 대응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딩케이스

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포함한 인권기구들도 한국의 취약계층

에 대한 대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와 장애’가 연구주제입니다. 위 주제 아래에서 코로나19와 

장애인 수용시설과 집단감염문제, 장애인의 교육권, 이동권, 건강권 등 권리침해 사례들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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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사태에 더욱 취약한 장애인 문제들을 체계

적으로 연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2. 본론 

연구의 본문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집단시설, ②자가격리, ③건강권, ④교

육권, ⑤이동권, ⑥정보접근권입니다. 

각 영역안에서는 다시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①문제점, ②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 ③개

선방안을 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서는 각 영역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장애인이 마

주한 어려움과 여러 인권침해적 상황을 서술하였습니다. 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에서는 해

당 영역과 관련있는 법령, 지침, 매뉴얼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개선방안에서는 각 영역의 문제점과 법령, 지침 및 매뉴얼 현황에 비추어서 어떠한 개선안

이 필요한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 법령과 지침의 개정의 필요성, 매뉴얼

의 개선과 수립, 관련 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이 실현이 가능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언론 등을 통한 기사, 문헌 연구뿐

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와의 인터뷰,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도 병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파트인 집단시설에서는 집단시설과 집단감염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청도

대남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본 집단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정부의 대처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집단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 주로 취해지는 조치

인 코호트 격리, 또는 감염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취해지는 예방적 코호트격리와 

관련된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집단시설에 주로 취해지는 무기한 면접금지 

등의 조치로 인한 과도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 및 매뉴얼

의 현황을 살피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장애인대상 감염병 대

응 매뉴얼, 보건복지부 코로나19대비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지침 등을 살폈습니다. 개

선방안으로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감염병취약계층에 집단시설 거주 장애인 등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감염병예방법상의 보호조치가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강구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일률적이고 무기한적인 코호트 격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는 점, 집단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에 대한 해결책으로 탈시설법의 제정과 관련 정

책 마련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자가격리 파트에서는 자가격리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의 피해 사례

를 검토하고,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자가격리 지원과 자가격리로 인한 기존 돌봄 서비스, 활

동지원 서비스 등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법과 복

지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상에서의 개선 방안으로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격리 

원칙을 재정비 하여야 한다는 것, 장애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격리시설에서의 편의제공시설 구비와 자가격리 장애인에 대한 물품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

다는 것, 자가격리 장애인을 지원하는 할동지원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인 건강권에서는 감염병 감염 이전에 겪는 건강권의 제한, 감염시 겪는 건강권

의 제한, 장애유형별 특수한 문제를 살핀 뒤 감염병예방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

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권리협

약, 보건복지부 장애인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에서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개선방

안으로는 법령의 개정 외에도 장애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원격진료, 의약품

의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구축,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역시도 위의 연구의 흐름과 같이 문제점과 법률, 지침 및 매뉴

얼의 현황을 파악한뒤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신장장애인의 

투석치료를 위한 이동권 문제,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서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정

부 브리핑 등에 있어서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 등의 부족한 점 등을 다루었습니다.

3. 결론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에게 재난과 같은 사태이지만 집단시설에서 거

주하는 장애인, 자가격리 상황에서의 장애인, 건강권,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에서 비장애

인과 비교했을 때 특히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감염 취

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들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의 개선 및 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심포지엄.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3130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변화 및 향후 과제 조사 연구

이근행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생활의 바탕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주었고, 우

리 사회에 잠재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과제를 던져주고 있

다. 먹거리 생산 현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고, 비대면 온라인 유통과 

가정 간편식 시장이 확대되며, 외식은 줄고 학교가 문을 닫아 급식 물품 공급이 막히고, 건강

한 먹거리 접근이 취약한 계층이 드러나는 등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소비에 다양한 변화와 어

려움들이 나타났다.

K-방역의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도시나 지역을 봉쇄하는 조치는 없었지만, 유

럽과 미국 등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 대확산에 대응해 도시봉쇄가 이뤄지고 생필품의 

사재기가 벌어지고 푸드뱅크에 사람이 몰리는 등 먹거리 생산과 공급, 소비에서 많은 혼란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표면적으로는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큰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낮은 자급률, 농업 노동력 부족, 유통의 다변화와 출하가격 불안정, 학교급식 중단

에 따른 출하 저조, 과다한 육류소비 등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생산(農)-소비(食) 체계의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먹거리의 생산과 노동, 유통과 조달, 소비와 폐기 

등 여러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외 현상과 변화를 조사하고, 먹거리 생산-소비 체계의 지속가

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정리하였다.

2. 본론

1) 조사연구 방법

(1) 자료조사: 기사, 저널, 조사보고서 등 다양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7월 이후 

상반기 동향과 분석 자료들을 부문별로 검토하여 정리했다. 

(2) 인터뷰: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조직, 농업∙먹거리 활동가 등 인터뷰를 통해 변화 양상과 

과제 등을 도출했다.

(3) 간담회: 농업∙먹거리, 환경, 에너지 분야 활동가 간담회를 통해 조사연구를 검증하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도출했다.

2) 부문별 영향과 변화

(1) 먹거리 생산과 노동의 변화 – 누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농번기 시작과 시설채소 출하, 어촌

의 출어 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우리 사회 농어업 생산을 떠받치

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출입국이 막혀 노동력 부족을 겪었다. 농식품부가 나서 일손이 필

요한 생산현장과 도시의 노동력과 일손돕기를 연계하기도 했지만 생산현장은 과소화, 고령화

의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되어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멕시코, 남

부 유럽, 북부 아프리카 노동력 수급문제로 특별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 먹거리 유통 부문의 변화 – 온라인, 언택트 변화 흐름의 가속화, 산지 조직화 미비

먹거리 유통의 큰 변화는 ①식품 배달산업의 급속한 성장, ②외식 산업의 감소와 가정 간편

식 시장 확대, ③언택트 마케팅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 부분 유통의 변화는 코로나

19 사태가 그동안 진행되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를 조기에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소비영역 유통은 선진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나, 유통에서 도매시장은 중진국, 산지는 

후진국이라 표현되듯, 산지 출하 조직화 미비와 도매시장의 역할 부족이라는 구조적 과제는 

여전하다. 유통의 변화가 생산과 출하에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산지는 가격과 출하 

불안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친환경 농산물∙로컬푸드 부문의 변화 –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식생활로 전환 계기

친환경 농업은 학교급식에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여 유지되어 왔는데, 코로나19로 

학교문이 닫히자 출하처를 잃고 저장성 낮은 농산물을 폐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친환경 생

산자 조직들은 자구적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급식지원 예산을 운영하는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의해 광역 지역별로 가정급식꾸러미 공급에도 나섰으나 계약 생산량은 감당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집밥이 늘고 이동이 줄며, 생협 등 친환경 농산물 매장, 로컬푸드 매장 이용과 매출

은 증가하였다. 봉쇄를 겪은 해외 도시지역에서도 도시농업, 파머스마켓이 새로운 틈새로 부

각되는 상황 변화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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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먹거리 생산 소비체계 불안 증가 –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균열과 재편 여지

국제물류시스템 중단은 최빈국, 식량 수입국의 식량안보 위기 고조, 농업생산국의 비료, 동

물의약품 등 농업투입재 공급 감소로 인한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빈발과 함께 세계 곡물 생산의 불안정, 재고 감소로 세계적인 식량 

수급의 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 생산의 불안정은 수출금지와 곡물가격 상승, 수입국 수급문제

로 사회적 불안정 증가로 이어져 2007-8년, 2010-11년의 전 세계적인 소요사태로 나타날 수 

있다. 20% 남짓한 곡물자급에 머물고 있는 우리 사회는 당장 올해 곡물 재고와 내년 생산 확

충에 비상한 대책이 지적되고 있다.

(5) 먹거리 인식의 변화 – 위기감과 성찰 증가, 전환 인식의 확장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재택 생활의 증가는 시민들의 먹거리 인식과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주방의 식재료 보관과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먹거리 수급이 불안할 수 

있다는 염려도 커졌다. 배달 식재료 이용이 증가하면서 포장재 등 폐기물 배출이 증가하고 취

약집단은 영양이 불균형한 간편식 섭취가 증가하는 영향도 관찰된다. 한편, 산업화, 도시화한 

생활과 기후위기와 맞물려 먹거리 체계에 대한 위기 인식이 증가하여 식생활의 건강성 회복,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가,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 인식의 확장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3. 결론

코로나19 사태는 생활과 생산의 위기 증가와 함께 구조적인 악영향도 나타난다. 국제 농화

학 산업은 이러한 재난 상황을 규제 완화와 자신의 제품을 장악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

는 모습도 보이며, 취약한 지위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착취와 억압에 노출되기도 한다. 하

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른 먹거리 생산-소비체계의 변화는 지역봉쇄 등을 경험하며 기존의 자

유무역에 기반한 지구적 먹거리체계에서 대안적인 지역적 먹거리체계로의 변화가 힘을 얻는 

상황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생산-소비 직거래 활성화와 로컬푸드에 대한 관

심과 활동이 활성화되며, 도시봉쇄에 따른 도시농업의 역할이 부각되기도 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부문과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

고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지속가능한 대응력을 갖는 먹거리 체제로 나아가는 해법을 도출할 필

요가 있다. 코로나 위기가 위험과 동시에 먹거리 체제를 개혁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책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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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뉴노멀 - 성평등

김현수, 박은주, 임선희 [(사)한국여성단체연합]

1. 서론

코로나19는 감염병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1997년 

IMF와 2008년 경제 위기 때와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차별적인 기존 사

회 질서를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별의 결과로 일상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즉각

적인 대책과 함께 차별이 반복·강화 되지 않도록 사회구조의 전환 내지 변혁이 필요하다. 한국

은 지난 위기에서 사회적 약자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지나온 전적이 있다. 이 같은 잘못

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대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문제의 원

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여성들의 삶을 더 악화시켰고 그것은 오래된 성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나 사회적 논의가 이러한 차별을 인지하고 그 대책과 대안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본 연구보고서의 시작점이다.

먼저, 여성노동과 복지, 돌봄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악화된 여성들의 현실이 구조적 차별의 

결과임을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짧은 연구 기간으로 정책과 사회적 논의가 성별

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과 사회

적 논의를 살펴보고 젠더 관점으로 그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대안의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별에 의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데 제약과 차별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성평등 관

점의 대안 제시는 성차별해소를 넘어 코로나19의 장기적 과제인 사회의 구조적 전환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2. 본론

1) 코로나19로 증폭된 성차별 

각종 통계와 언론에서 보도된 코로나19가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여성노동, 복지, 돌봄노

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구조적 차별과의 연관성을 드러냈다. 

(1) 여성노동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감소, 우선해고, 실직, 휴직 등 고용위기로 인한 소득감

소로 생활고에 직면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많은 여성들은 비

정규직, 시간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와 재택근무가 어렵고 대면 접촉 업무 비중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이었다. 

(2) 복지 

여성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서 사회보장제도 바깥에 위치하거나 지원에서 배제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제도는 차별적 노동시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지원체계는 여전히 가족 중심적이어서 한 영역의 차별이 연쇄적 차별의 효과를 내고 여성들은 

중첩된 차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3) 돌봄노동

코로나19로 생긴 돌봄의 공백은 그대로 가족에게 옮겨졌고 그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었

다. 포화된 의료현장에서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강도의 노동을 담당하던 이들도 대부

분 여성들이었다. 전업주부, 맞벌이 여성, 돌봄노동자인 여성 모두가 코로나19로 늘어난 돌봄

노동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인 돌봄을 여성의 노

동으로 치부하고 강요해온 탓이다.

2)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과 한계

(1) 고용유지, 일자리 정책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관련 지원정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및 일시휴직자

의 생계안정, 고용유지 사업장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

원되는 프리랜서, 특고, 무급휴직자 지원에 많은 여성이 해당하지만 7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 건(6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특고·프리랜서와 무급휴직

자는 각각 59만 건(33.5%), 7만 건(4.1%)이었다. 소득감소 증명의 어려움과 제출서류와 절차

로 인해 특고·프리랜서와 무급 휴직자의 수급률이 낮았다. 정부의 비임금 노동자를 위한 정책

은 금액도 크지 않지만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추정수가 613만 명

인 것을 감안할 때 수혜자가 많지 않아 실효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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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지원이었지만 세대주 기준이라는 가족중심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

고,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타격을 입은 사업장 중심과 비임금 노동

자에 대한 지원도 있었지만 더 많은 비임금 노동자들을 포함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없었다.  

(3) 돌봄·보건의료 정책

일·가족양립제도의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돌봄을 지원했지만 돌봄노동의 성별 편향성에 대

한 고민과 대책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공공 돌봄의 공백을 가족이 대체하게 함으로써 성별분업

이 강화되었고 전업주부와 맞벌이 여성 모두에게 돌봄 부담이 증가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공공성 강화나 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고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으로 재차 확인된 돌봄노동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나 사회적 돌봄 강화 등 돌봄노동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논의나 대책이 부재했다. 

(4)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모순 해결을 위한 혁신이 담긴, 패러다임의 전

환이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계,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과의 다면적인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만들어진 한국판 뉴딜은 이전 정부들이 제시해왔던 정책에 그린뉴딜을 추가한 ‘올드딜’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판 뉴딜이 내건 선도형 경제, 그린 사회,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경

제혁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혁신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확인되었던 누적된 성차별의 문

제를 비롯하여 사회양극화해소 방안과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해법이 담겨야 한다. 

3. 결론

정부대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기본소득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전자는 기존 노동시장 중심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한계를 넘어 플랫폼 노동의 증

가나 비정형, 시간제 일자리 등 변화하는 노동조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득중심의 재구조

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누군가를 또다시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대안이 되지 

않으려면 무급 가사노동처럼 ‘소득’으로 파악되지 않는 노동과 확장되고 변형된 노동을 포괄

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보완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논의는 노동시장 중심의 소득보장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심화되어온 사

회양극화에 대한 재분배의 필요성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로 주요 대안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원래 있던 복지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방식의 경제적 효율

성에 근거한 접근이나 코로나19로 필수노동이면서 ‘여성’노동으로 저평가되고 있음이 재확인

된 돌봄노동의 젠더 편향성에 대한 대책 없이는 돌봄노동의 가족화 혹은 성별화를 강화해 성

차별 구조를 재강화할 수 있다. 

현재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없애면서도 미래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소득보장방식이 임금노

동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의 형

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이라는 개념의 확장이나 재개념화를 비롯하여 기본소득논의에서

도 기존의 성차별이나 사회양극화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보다 섬세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가족 중심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사회안전망에서의 여성 차별

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은 노동시장 중심이나 가족단위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재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대대적인 사회·경제·정치적 변

화를 요구하는 작업으로 누구나 돌봄을 하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철학적 기반하에 돌봄노동

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누구나 돌봄노동의 수행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노동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며 사회화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이 정부 뉴딜 정책의 핵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위해

서는 성별을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차별하지 않는 관점인 성평등이 포스트코로나의 뉴노

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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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코로나19, 성평등 후퇴시킬 수 있다” 경고”, 여성신문,2020년 4월 11일

• “코로나 충격, 실업자 21년만에 최대”, 아시아경제, 2020년 6월 10일

• "코로나 재난에 노출된 2030 여성들" ,노컷뉴스,2020년 9월 11일

• "코로나19 재난 속 해고 1순위는 여성노동자",프레시안, 2020년 5월 18일

• “가난한 독거노인 4명증 1명 기초생활수급자”, 에이블뉴스, 2018년 2월 14일

• “가출했는데...” 세대주 재난지원금 독식에 별거 가정 ‘한숨’, 국민일보, 2020년 5월 8일

• “[경향의 눈] ‘세대주’라는 낡은 기준”, 경향신문, 2020년 6월 4일

• “[세상읽기] 재난지원금, 세대주 지원은 옳았는가” 한겨레, 2020년 5월 25일

• “방문요양보호사 절반은 100만원 남짓 월급으로 가족 부양”, 한겨레, 2019년 5월 22일

• “방역2라운드 성패는 노동문제에 달렸다”, 시사인, 2020년 5월 14일

• “코로나19 간호사들의 호소, 이대로는 안된다”, 프레시안,2020년 6월 19일

• “코로나로 일시휴직자 크게 늘어...미취업자로 이어질수도”,연합뉴스,2020년 8월 9일

• “‘인권·노동권’ 이런 얘기 못해...우리요양보호사 ‘물티슈’같다”,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6일

• “코로나19위기, 지금 왜 ‘여성노동자’인가? ”,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18일

• “여성 사회복지사가 겪은 코로나19 “이대로는 안돼””,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18일

• “재택근무 하자마자 월급줄어...콜센터상담원이 겪는 이중고”,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19일

• “코로나19 시대의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여기가 ‘사각지대’”,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0일

• “멀티 플레이어, 돌봄전담사는 왜 정규직이 아니란 말인가?”,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1일

• “우리는 먹고노는 사람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업주부”,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2일

• “강제로 쉬거나, 수도꼭지도 못만져...가정관리사의 고충”,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5일

• “관광도시 ‘경주’의 여성노동자 이야기...“무조건 쉬라네요”.”,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7일

• “재난 속 사라지는 여성일자리:‘해고위기’처한 매전 관리원”,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8일

• “회사는 건재한데 여성들은 해고...간접고용 없어졌으면”, 오마이뉴스, 2020년 5월 29일

• “서비스업종, 여성, 20대...코로나19속 ‘노동재난 종합세트’”, 오마이뉴스, 2020년 6월 2일

• “원장이 월급 빼앗는 ‘페이백’까지...우리가 남자라도 이랬을까”, 오마이뉴스, 2020년 6월 3일

• “포스트 코로나, 약자와의 공존 모색하는 新여성주의 소환하라”, 한국일보, 2020년 5월 8일

• “[코로나 이후, 페미니즘이 길을 묻다] 두 달여 ‘멈춤’에 심화된 성차별”, 한국일보, 2020년 5월 6일

• “언택트 시대, 여성들을 ‘새로운 얼굴’로 소비해온 문화 바뀌어야”, 한국일보, 2020년 5월 12일

• “여성에 집중된 ‘건강약자와 돌봄’… 모두가 책임져야 젠더 정의”, 한국일보, 2020년 5월 14일

• “코로나19로 여성 일자리 감소...성별 빈곤율 격차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성별 빈곤율 비교’ 보고서”, 경향

신문, 2020년 8월 19일

• “긴급보육률 ‘70%’육박...어린이집이 위험하다”, 베이비뉴스, 2020년 8월 25일

• “10·20대 여성 우울증·공황장애 급증... 학업 불안정성, 고용 절벽 내몰려”, 여성신문, 2020년 9월 30일

4) 인터넷자료

• 정책위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

• 통계청, “일반고용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일자리위원회, “사회보험”, https://www.jobs.go.kr/ko/index.do (9월)

•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http://women21.or.kr/ (2020년 9월)

• 기획재정부, “ 코로나19 대응” http://www.moef.go.kr/(2020년 8월 27일)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main.do

• 고용노동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http://www.moel.go.kr/

• 여성가족부, “코로나19 대응”, http://www.mogef.go.kr/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네이버지식백과,“2차재난지원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082785&cid=43667&categor

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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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위기,  

여성이 ‘해결사’로 호명될 때 성차별이 심화된다

류형림, 이민주, 이지원, 정슬아, 최진협 [(사)한국여성민우회]

1. 서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사회 돌봄 공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고 

있던 기관이 운영 중단되고, 대면복지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급격한 변동이 발생

하며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경제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돌봄 대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사회적 돌봄을 지속하

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 돌봄 문제를 ‘원래’ 담당해온 영역, 즉 가족에 돌려보내는 후퇴의 길

을 택하고 있다. 돌봄이 다시 가족에게 전가될 때, 가족의 이름으로 동원되는 것은 돌봄 전담

자로 간주되는 여성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위기’ 상황에서 여성에게 돌봄과 노동의 이중부담이 가해

진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 모색하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가족 돌봄으

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거나,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은 여성들을 대상으

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돌봄 위기 상황과 대응책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드러내고, 

주류 담론이 인터뷰 및 설문으로 수집한 당사자의 현실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

고 있는지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한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 본론 

1) 돌봄위기를 겪은 89명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2020년 8~9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돌봄과 일을 병

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여성 8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방식은 전화와 

서면을 병행하여, 전화 인터뷰는 58건, 서면 인터뷰는 31건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코

로나19 확산 이후 돌봄 분담의 변화, 돌봄 수행의 어려움, 임금노동 및 소득 활동의 변화, 현행 

복지제도 이용 경험, 돌봄 위기 해소를 위한 대안에 관한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돌봄기관 및 서비스 운영이 중단된 상황에서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

되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다가, 사태가 장기화되자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경

우가 많았다. 돌봄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은 아이의 엄마, 할머니, 고모 등 여성인 경우가 대

다수였다. 전업주부인 여성들은 개인 활동을 포기하고 폭증한 돌봄 노동을 전적으로 부담하

고 있었고,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도 여성만이 돌봄휴가 및 재택근무 제도를 사용하는 등 돌봄 

문제를 고민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여성이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돌봄과 노동을 둘

러싼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가장 주목

할 측면은 여성의 돌봄 부담률의 변화이다. 인터뷰 참여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돌

봄 부담율이 40% 가량이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평균 70%로 크게 확대되었다. 코로나19 시

기 돌봄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사노동의 증가를 꼽는 참여자

가 많았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일상을 관리하는 노동,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인한 돌봄과 학습의 공백을 채워야 할 필요 또한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편, 

일하며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위기는 곧 노동위기로 이어지고 있었

다. 돌봄 부담이 늘었으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퇴사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여성들의 사례

를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해고를 당하거나 일감이 없어진 사례, 경제상황 악화로 인

해 월급이 밀리거나 줄어들고, 무급휴가를 강요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크

게 느끼는 부담과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체로 우울감, 압박

감, 고립감, 불안감, 공허함 등을 느끼며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돌봄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과 긴급돌봄 운영이었으나, 모두 충분한 대

안이 되지 못했다. 가족돌봄휴가를 불이익 없이 필요한 만큼 제대로 쓸 수 있었던 인터뷰 참여

자는 거의 없었다. 긴급돌봄 역시 전업주부이거나 통상적인 노동자가 아닌 경우 애초에 대상

이 아니거나, 비난여론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긴급돌봄의 위험성을 강

조하는 미디어와 방역을 위해 가능하면 아이를 보내지 말라는 기관의 태도 역시 긴급돌봄의 

이용을 어렵게 했다. 

돌봄위기의 대안으로 우선 보편적 표준노동시간 단축(주35시간)이 필요하다. 일상이 가능

하고, 상호 돌보며, 삶의 회복이 가능한 표준노동시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편적 휴

가인 연차휴가제도가 확대되고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족에서 공백을 감당하지 못하면 방치되었던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

하기 위해 공적 돌봄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또한, 성별화된 돌봄 역할을 해체하기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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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53건(2020.2~8월)의 언론보도를 통해 본 코로나19와 돌봄위기 

2020년 2월 1일 ~ 8월 31일 (7개월간) 중앙지 11개, 방송사 5개 총 16개 언론사의 정치/경

제/사회/문화기사 중 ‘코로나’ AND ‘돌봄’ 검색어 모두 포함된 기사 1,253건을 대상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자체 개발한 모니터링 도구는 가족/여성에게 돌봄 책임 전가 여부, 돌

봄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여부와 대안의 내용, 코로나19 시기 돌봄 정책의 사각지대 공

론화 여부, 문제적 언어/이미지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코로나19에 대한 기사 중 돌봄 관련 보도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검색조건으로 분석

해본 결과, ‘코로나’ 단일 단어를 언급한 기사는 78,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

해 ‘돌봄’을 언급한 기사는 1,253건으로 1.59%에 불과했다. 이 중 돌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다뤄 심층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사 829건만 두고 본다면 78,667건의 1.05%에 불과했다. 돌봄

에 관한 기사에서 가족과 여성을 돌봄의 주체로 상정하는 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위기에 있어 가족을 돌봄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 전체 829건의 기사 중 283건(34.14%)이 해당됐다. 여성이 돌봄의 책임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민 인터뷰를 여성만 하거나 ‘워킹맘의 위기’를 제목과 본문에서 언

급하고, 성별표기를 여성에게만 하거나, 돌봄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단

어를 사용하는 등 여성을 돌봄의 주 담당자로 상정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기사가 많았다. 

보도 이미지 역시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이미지를 다수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의 

시행을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강조하는 등 돌봄 정책 보도에 있어 가족의 역할을 강

조하고, 성인지적 관점 역시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모니터링 대상 중에는 단어, 이미지 사용

에 있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보도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고, 과

도하게 방역불안을 조장하는 보도가 많았다. 또한, 해당 위기를 가정 내 돌봄을 하는 이들만

이 겪고 있는 문제로 축소하거나,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볼멘소리’

라는 표현으로 사소화하기도 했다. 더불어 돌봄위기 상황을 드러낸다는 명목으로 재난보도준

칙/성평등/정의/인권 등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기준을 지키지 않는 모습 역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시기 돌봄 문제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제언한다. 우

선, 돌봄 공공성 확대, 성별분업 해체를 위해 언론의 책임이 요구된다. 또한, 재난 위기에서 

보도에 있어 재난보도준칙/성평등/정의/인권 등 사회적 합의기준을 지키는 일은 언론의 기본

적인 의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

한 현실에서 현행 정책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

록 하는 보도를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3. 결론

코로나19 시기 돌봄 문제에 있어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 여성 인터뷰와 관련 언

론보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분석한 결과, 재난 위기 상황이 가족, 그 가운데서도 여성에게 돌

봄의 책임을 부과하는 성차별적 성별분업구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문제는 긴급돌봄 운영이나 가족돌봄휴가 지원 같은 일시적·임시적 정책으로는 개선될 수 

없으며, 노동, 복지, 문화를 아우르는 전사회적 영역을 돌봄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안 담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짧은 연구 기간과 모집 가능한 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 돌봄의 사례를 위주로 

분석한 한계가 있다.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보다 다양한 영역의 돌봄 현장을 분석하고, 가

시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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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심수은, 이경석, 황숙영, 유재숙 [(사)환경정의]

1. 서론

세계적으로 과밀, 과접촉, 과잉 생산의 성장 중심 문명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지나친 개발

로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고 인간과 동물의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잦은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

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의 전염병은 광범위한 지역

에서 발생 시기가 더욱 잦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일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을 펼친 것

으로 평가되나, 방역과 치료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책 마

련은 부족한 상황이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불평등하게 작용된다. 특히 생물학적 약

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스스로 재난을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불평등 구조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재난 안전망 구축은 현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그동안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사회안전망

으로 작용해온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쉼터’를 대상으로 코로나 위기 전후의 이용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 재난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안에 주목하고자 하였

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 증가하고 있는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는 다음 

세대 식생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회급식 모니터링체계 및 방법 사전 조사

(1) 먹거리정의와 사회급식 선행 연구 문헌 조사 

①  먹거리정의는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

정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먹거리 접근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장과 기업중심의 먹거리 체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 로컬푸

드, 공동체에 기반하는 먹거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②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체에 기반한 먹거리 보장 체계 구축

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사회급식 사례 모니터링 방법 기획회의

①  먹거리취약계층 먹거리 교육 실습강사,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

하여 사례조사 대상 기관 선정 및 설문조사 내용 구성, 심층 인터뷰 질의 내용 등 모니터

링 체계를 확정하고 추진 일정 및 내용을 점검하였다. 

2)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사례 모니터링

(1) 사회급식 사례 모니터링 개요 및 방법

① 모니터링 및 분석 기간 : 9월 8일~10월 26일

② 모니터링 방법

아동∙청소년 사회급식 사례 모니터링을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참여한 기관은 총 27

개 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 17개 기관, 청소년쉼터 및 그룹홈 10개 기관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1차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전화 인터뷰 등을 실시해 

기관별 구체적인 운영실태 영향에 대한 보강 조사를 실시하였다. 

③ 모니터링 주요내용

각 기관별 코로나19 전·후의 급식형태의 변화, 식재료 지원품목 및 식재료 외 물품 지원 

변화, 기관 이용 시간 및 프로그램 운영 변화, 코로나 이후 운영 시간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 필요 내용 등

(2) 사회급식 사례 모니터링 결과 

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 계층 아동, 청소년이 주로 방과 후에 이용하는 돌봄기관으로 코로

나19 이후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전체 이용 아동 수는 줄었으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오

전 시간까지 운영이 확대되면서 전일 이용 아동 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

하고 학습과 식사를 모두 센터에서 해결해야 하는 아동이 증가하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돌봄 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정부 지

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외부지원 식재료 품목이 코로나19 

이후 가공식품 지원이 증가하고 간편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아동

의 건강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② 청소년쉼터와 그룹홈은 가정 밖 청소년이 모여 사는 일종의 기숙형태의 기관으로, 코로

나19 전후의 아동 수의 변화는 없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방역과 신규 청소년 입소시에 격



심포지엄.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4746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리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아동∙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1) 코로나19와 먹거리 불평등 간담회

①  코로나19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먹거리 위기 상황을 푸드뱅크, 지역아동

센터, 노숙인 보금자리 등 기관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몇몇 지자체

를 중심으로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고 있다. 지역사회 먹거리 분야 종사자들

의 참여로 진행된 두 번째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행정의 역

할과 시민사회의 연대로 마을별 먹거리 전략 수립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도전이 제

안되었다. 

(2)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먹거리 불평등 해결과 우리시대 먹거리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①  코로나19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위기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었다. 사회불평등과 먹

거리불평등은 코로나19위기 시대에 연대와 각성,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그 중심에 

먹거리가 있음을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밥은 먹이자”라는 의지로 공

공급식의 부담을 지역아동센터가 떠안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취약계층 먹거리 보

장을 위해 식량지원요청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이 푸드허브의 기능을 담당하

고 있어 재난에 대비하는 사회급식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특히 학교나 

공공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에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도

시농업 사례의 국내 적용과 먹거리기본권 확보를 위한 푸드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3. 결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단지 굶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다운 식사, 건강하고 안전

한 식사를 차별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올해 코로나19위기로 인하여 방역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돌봄 기능이 중단되고 학교 급식

이 중지된 기간 동안에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사회급식 부담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와 

같은 민간 기관에 고스란히 가중되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위기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결

식을 우려하여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푸드허브로 지정해 코로나 위기가 끝날 때까지 취약계층

에게 비상식량을 제공하고, 수업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공급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 재난에 대비하는 공공급식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본 사회급식 모니터링과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는 사회급식의 의미

와 역할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차별과 불평등 없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소연 외, 2017, “서울시 마을부엌 구술사례연구-현장과 정책의 연결” 서울연구원, p26

• 김소연, 김순영, 2019, “공동체먹거리봉장의 관점에서 본 마을부엌의 의미와 먹거리보장 정책의 전환적 과

제” 『서울도시연구』 제20권 제3호 pp129-149

• 김흥주, 2012 “한국의 먹거리 보장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 제32호 제2권 pp468-499

• 김흥주, 2014, “먹거리 대안체계와 공공급식-서울시 사례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3호 pp4-17

• 김흥주, 2016, “먹거리 보장과 공공급식” 환경정의 세미나 발표자료, p2-3

• 이정애, 정익중, 2020,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건강관련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아동복지학 제69

호 pp81-109

• “10살 형이 그렇게 지키려했는데… ‘라면 화재’ 8살 동생 숨져” 세계일보, 2020.10.22. http://www.segye.

com/newsView/20201022505117 (검색일: 2020.10.25.)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결식 및 영양 결핍 위

기 지적” 서울신문. 2020.08.10.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0500114  (검색일: 

2020.10.25.)

• “초등 돌봄전담사 새달 6일 파업 예고… 돌봄대란 오나” 서울신문 2020.10.25. http://www.seoul.co.kr/

news/newsView.php?id=20201026010004  (검색일: 2020.10.25.)



심포지엄.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4948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일회용품의  

저감 정책 조사 및 대안 제시

윤종훈 [(재)녹색미래]

1. 서론

지난 2018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는 폐기물 문제를 겪었다. 폐

지 수출이 막혀 폐지가격이 폭락하고, 선진국의 양질의 페트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재생원료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민간선별장과 재활용 업체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는 폐비닐과 

혼합플라스틱의 수거를 중단하면서 쓰레기 대란이라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번 쓰레기 대란으

로 미루어 보아 폐기물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엔 국내 자원순환 체계는 미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쓰레기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사

태로 인해 시민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비대면 서비스인 온라인 쇼핑과 음식물 배달이 

크게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음식·신선식품·간편조리식 등 음식서비스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83.7%(5,755억 원)이 증가했다. 배달업계의 통계로는, 2019년 하루 평균 주문 건수

는 약 100만 건에 달한다. 여기서 배출되는 일회용품은 건당 최소 3개에서 최대 20개에 달한

다. 하루 기준 일회용품 배출은 300만개~2,000만개로 예상한다. 이 수치는 배달 어플리케이

션 이용 수치만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배달 서비스로 인한 폐기물은 이보다 많을 것이다. 코

로나19는 일회용 배달용품뿐 아니라, 일회용 마스크·비닐장갑·격리의료폐기물 등의 유형의 

일회용품 사용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회용품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재활용이 아

닌 생산과 소비의 감소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 및 용기의 재질 구조 개선, 재활

용 등급 표시제 등 소비단계에서의 규제와 정책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해외 선진국

의 자원순환 및 일회용품 관련 규제와 정책을 조사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와 비교하는 연구 

및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본론 

1) 국내외 일회용품 규제 정책 모니터링

(1) EU(유럽연합)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과 주요내용

• 2018년 1월, 순환경제를 위한 유럽의 플라스틱 배출 전략을 발표 ▶2021년까지 빨대, 면

봉, 일회용 칼, 접시, 풍선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음

료병의 90%를 회수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교체 

▶2030년까지 유럽 발생 플라스틱 폐기물 중 절반 이상 재활용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분류 및 재활용 용량 4배 증가

• 2019년 5월 12일, EU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회원국은 지침 

내용을 2021년까지 자국법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는 일회용품 시장출시제한, 사용량 감축과 같은 국가적 노력과 제품

설계요건, 마킹과 같은 기업의 의무 확대와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의 사용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제품설계요건의 경우, 최대 3리터 용량의 음료 용기 및 병 제품은 사용단계 시 본체와 뚜껑

이 연결되도록 하는 설계를 의무화하여 2024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PET 음료

병 제작 시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소 25% 이상, 30년부터는 최소 30% 이상 사용해야 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경우, 제한된 일회용품 제품별 생산자는 제품에 따라 인식개선활동 

비용, 폐기물 공공 집하 시스템 활용 비용, 폐기물 처리, 운송 및 정화 비용 등을 부담한다.

• 특정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품별로 규제한다

<표 1>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별 규제내용

대상용품 감축 시장출시금지 라벨링 생산자책임확대 인식개선조치

식품용기 √ √ √

음료컵(뚜껑·마개 포함) √ √ √

음료용기(3L 이하·뚜껑 포함) √ √ √

플라스틱 면봉 √

식기류(접시·포크·빨대 등) √

풍선 √ √

풍선막대 √

식품용 포장재 √ √

담배필터 √ √

위생 용품
물티슈 √ √ √

생리대/탐폰 √ √

플라스틱 봉투 √ √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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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주요내용

• 2019년 1월,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전체 모든 식당(패스트푸드점 제외)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법안 시행

• 2018년 7월, 시애틀시는 식음료점에서 빨대, 플라스틱 식기 등의 사용 금지 시행

• 2019년 1월, 뉴욕시는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를 시행

<표 2> 미국의 도시별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일회용 스티로폼 제품 사용 금지

-- 캘리포니아

-- 오스틴

-- 보스톤

-- 케임브리지

-- 시카고

-- 시애틀

-- 하와이주

-- 뉴저지

-- 올버니

-- 캘리포니아

-- 시애틀(워싱턴)

-- 에드먼즈(워싱턴)

-- 만모스 비치(뉴저지)

-- 마이애미 비치(플로리다)

-- 포트마이어스(플로리다)

-- 할렌데일 비치(플로리다)

-- 뉴욕시(뉴욕)

-- 하와이

-- 워싱턴 DC

-- 몽고메리 카운티

--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 타코마 파크, 시애틀

-- 포클랜드, 프리포트

-- 마이애미 비치

-- 로스앤젤레스, 팔로알토

-- 샌프란시스코

-- 뉴욕시

3. 결론

EU와 미국의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에 관련된 규제와 법안을 조사했다. 미국의 규제 및 정책

의 경우, 지역마다의 규제가 다르며 품목으로는 크게 일회용 비닐봉투, 빨대, 스티로폼 제품

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의 규제와 정책의 경우, 일회용품 품목에 따라 감축·금지·라벨링·

생산자책임확대·인식개선조치 등의 다양한 규제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를 혼합하여 국가·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

다. 지침은 21년까지 EU 회원국의 자국법화하여 시행해야 하며,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도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럼 EU는 순환경제로의 전

환을 목표로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선형경제의 폐기물 문제를 순환경제

로 전환하여 생산·디자인설계 단계에서부터 재활용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플라

스틱 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EU의 입장이

다. 이러한 해외 선진국의 규제정책 방향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선 앞으로의 EU와 회원국의 

순환경제 전환 모델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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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 노동자 건강의  

정치,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

이상윤, 박상빈, 남준규, 박한솔, 정우준, 한지훈 [노동건강연대]

1. 서론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shock) 혹은 스트레스(stress)는 한 체계(system)의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시험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특정 체계에 작용한 충격이자 스트

레스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사회의 다양한 시스템에 충격과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그에 대한 특정 시스템의 반응을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지는 충격 혹은 스트레스의 성격은 1차적으로 생

명과 건강 위기이었지만, 다양한 연관요인들로 인해 사회경제적, 정치적, 생태적 위기이기도 

했다. 한국은 초기 방역 대응의 성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충격과 스트레스의 크기와 범위, 

그로 인한 변화와 반응의 크기와 범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 나타

난 변화와 반응을 다른 사회의 체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충격과 스트레스에 의한 체계의 변화와 반응의 특성 그리고 벡터(vector)

를 평가함으로써 체계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추해 보는 내재적 방법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취약하

여 지속가능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수위를 점하는 한국의 산재사

고 사망률은 이 체계의 효능(performance)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외부의 충격이 한국의 취약한 노동자 건강 체계에 어떠한 변화와 반응

을 일으켰고,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변화와 반응의 특성과 벡터

의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노동

자 건강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 중 일부 요소인 노동자 건강의 정치,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 향후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본론

1) 연구 방법

문헌 조사와 연구자 내부 회의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의 요소 중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전환을 고려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분석해야 할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노동

조건, 고용 상황, 노동자 건강 관련 법제도, 노동자 건강 관련 행정, 노사관계, 노자간 권력관

계,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체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노동자 건강의 정치적, 사회적 

결정요인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특성과 변화의 방

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2차 자료와 언론 기사 분석, 전문가 인터뷰, 당사자 인터뷰 등을 활용

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특정 직종의 구체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직종에 대한 구

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비스나 재화 생산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과,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한계 

노동에 직면해 있는 직종 중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콜센터 노동자, 물류센터 및 택배 노동

자, 청소 노동자, 노인 요양 종사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 분석과 추상적 분

석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 노동자 건강의 정치적,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

을 정리하고, 향후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만들기위해 

필요한 개입지점을 제안하였다.

2) 연구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의 노동자 건강 수준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산재사고 사망률이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 중대재해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코

로나19 대유행은 경제 불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19 유행은 노동자 산재 사고 사망

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은 0.25로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사고 사망자 수는 470명으로 전년 동

기 대비 오히려 5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째,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재사고 사

망이 다발하는 산업의 경기에 큰 영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불황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취약한 노동자 건강 체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효능을 더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인터뷰해 코로나19 대유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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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의 정치적,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

과, 노동조건의 경우, 고용 불안으로 인해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화되어 노동조건 악화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 상황의 경우, 비정규직, 청년, 일부 업종 일자리를 중

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고,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가 증가하여 고용의 불안

정성이 더 커졌다. 노동자 건강 관련 법제도의 경우, 사회적 관심의 우선 순위의 변화로 법제

도 개선의 모멘텀이 약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노동자 건강 관련 행정의 경우, 고용

노동 행정 우선순위의 재조정으로 노동안전보건 행정 여력이 고갈되었고, 그 결과 근로감독

의 양과 질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노동자 건강 이슈에 대한 우

선순위가 저하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자간 권력 관계 측면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기업 우호 여론이 확산되고, 비대면, 정

보화를 내세워 이른바 ‘4차 산업 혁명’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는 데 견줘,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

되어 노자간 권력 관계의 비대칭이 더 심해졌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 체계의 경우, 고용보험 개혁,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보장 체계 개혁을 위한 논의가 촉발

되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취약한 한국

의 노동자 건강 체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기업규모별, 고용형

태별, 젠더별 고용, 임금, 노동조건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자 건강 관련 행정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고 있으며, 노자간 권력 관계의 비대칭 심화로 주체들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

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일부 직종 노동자 고용, 노동조건, 건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콜센터 노동자들은 일부 노동자의 경우 해고 위험이 증가하였고, 폭증한 상담 건수 등으로 인

해 노동량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 조치도 시행되었는데 방

역 조치가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콜센터 노동의 경

우, 코로나19 대유행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기술을 이용한 일자리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고, 노동시간과 업무량도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증가하고, 과로사, 사고 위험도 증가하였다. 물류센터 산

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은 산업의 구조와 형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청소 노동자들은 일부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 위협이 있었으나 일부 노동자들은 오히려 방

역 업무 등이 추가됨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방역 업무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로 건강 위험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청소 노동을 더욱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변하지 않았다.

노인 요양 종사 노동자들은 재가 서비스의 경우 수요의 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

금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업종이므로 방역 업무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돌봄 노동의 필수성과 노인 요양 방식

의 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이어졌으나, 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3. 결론

코로나19는 충격의 특성상 사회의 취약한 곳, 불평등이 심각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그 

취약성과 불평등을 가시화하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취약했던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에 코로나19라는 외

부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체계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외부 충격에도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지닌 노동자 건강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드

러내 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의 복원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젠더별 고용, 임금, 노동조건 불평등 완화, 노동자 건강 관련 행정 

체계의 강화,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노자간 권력 관계 변화를 꾀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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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시기에 민간 영역 중에서도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라 분류되는 비정부기구(NGO)는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도달하지 못하

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다른 측면으로는 재난시

기에 특히 간과하기 쉬운 인권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 정책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 활동은 재난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존재해 왔고 이후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에 반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이른바 ‘K방역’ 이라는 별호로 불리며 모범적으로 작동

하여 세계적인 부러움과 존경을 받아온 이면에 존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하고 헌신적

인 활동을 기록 및 심층 조사하여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비판, 대안 제시기능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코로나 이후 변화를 

요구받는 사회적 조건 안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이에 걸맞은 활동 방

향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2. 본론

1) 시민사회단체들의 코로나19 대응사례 취합 방식

(1) 데이터 수집 경로 

① 2020년 NPO 참여예산제 진행을 통해 취합된 자료를 재가공

②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 회원단체와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웹 게시물 검색

시민사회단체들의 코로나19 대응사례 조사 및 기록을 통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과 위상 검토

어드보커시 그룹을 중심으로

김모드, 이승훈, 백송이, 전수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 데이터 수집 기간

①  2020년 2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의 활동을 모음. 총 289건의 활동사례를 취

합하였음.

(3) 데이터 분류

① 어드보커시 영역으로 한정하여 데이터 1차분류

②  위 ①을 주체, 단독진행여부, 날짜, 행사방식, 활동의 주요분류, 활동세부내용, 원본링

크로 2차분류

2) 시민사회단체들의 코로나19 대응사례 분석 방식

(1) 주체에 관한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였음. 주체의 등장 빈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

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주체에 관련한 분석은 진행하지 않음

(2) 단독진행여부에 관한 분석

취합된 총 289개의 전체활동 중 단독진행의 수는 140건(약 48%)이며, 연대진행으로 확인된 

활동은 149건(약 52%)으로 연대하여 진행된 활동이 다소 많은 많은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19 

재난 발생 이전이나, 이후에 간헐적으로 창설된 ‘연대활동체(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

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의 활동은 단독진행이 아닌, 연대진행으로 체크하였음

(3) 날짜에 관한 분석

취합된 총 289개의 전체활동 중 각 월마다 진행된 건에 대한 분석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코

로나의 발생, 재확산 시기에 조응하여 활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2월은 1건, 3월은 12건, 

4월은 36건, 5월은 80건, 6월은 39건, 7월은 16건, 8월은 24건, 9월은 55건, 10월은 26건임. 

2020 NPO 참여예산제를 통해 취합된 어드보커시 단체를 포함한 전체 시민사회단체들(제3섹

터 영역)의 활동에 비하면 빠르고 신속하며, 직접적인 대응 빈도는 다소 미비한 것이 확인됨. 

하지만, 2월에서 10월까지 끊임없이 일정 수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 행사방식에 관한 분석

취합된 총 289개의 전체활동 중 기자회견의 형태의 행사방식은 40건(약 13%), 논평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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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행은 74건(약 25%), 보고서 및 의견서 발행은 31건(약 10%), 세미나, 좌담회 및 토론회 

진행은 120건(약 42%), 캠페인, 서명 및 모금 활동은 22건(약 8%), 기타 2건(약 0%)으로 시민 

혹은 회원들과 세미나, 좌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는 빈도수가 제일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논평 및 성명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5) 활동의 주요분류에 관한 분석

취합된 총 289개의 전체활동 중 ‘공공의료’ 관련된 활동은 28건(약 10%), ‘교육’에 관련된 활

동은 10건(약 3%), 기타 63건(약 22%), 노동 54건(약 19%), ‘사회경제’에 관련된 활동은 33건

(약 11%), ‘취약계층’에 관련된 활동은 61건(약 21%), ‘평화’에 관련된 활동은 11건(약 4%), ‘환

경’에 관련된 활동은 29건(약10%)으로 기타활동을 제외하고 ‘취약계층’, ‘노동’, ‘환경’, ‘공공

의료’ 순으로 활동의 빈도가 나타남.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어느 의제활동이 많은 목소리를 내

는 것이 필요했는지 확인할 수 있음.

(6) 활동의 세부내용, 원본링크에 관한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공개하기 위한 기록임. 코로나19 대응 사례 웹-아카이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3) 시민사회단체들의 코로나19 대응사례 평가를 통한 한계점과 시사점

(1) 1차 분석을 통한 질적조사

①  코로나19 속 취약계층,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지원하는 활동과, 시민권 및 인권의 보

호자로서의 활동

② 코로나19 속 사각지대의 공론화 및 가시화

③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자로서의 역할

3. 결론

• 지난 시기 다양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그 극복을 위하여 각 영역별로 필요한 역할을 담

당해 왔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도 국가적 

보호와 지원의 취약계층, 즉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포함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들을 발굴하여 지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온 점을 자료를 통

해 확인함. 

•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는 일상적으로 무엇

을 준비해야 하는가? 위기극복을 위하여 어떤 자원을 발굴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총체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시기에 조응하는 연대 방식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등 팬데믹 상황이 던져준 과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함.

• 국가적 위기극복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대응의 한 축으로서 이미 행정에 못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 예상되며 행정차원에서도 재난 극복의 중요한 축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에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며 특히 재난시기에 시민사회의 대응활동을 위하여 예

산과 권한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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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이 한국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미친 영향 분석 및 대안 모색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1. 서론

코로나19 대유행은 결과로서 공중보건의 위기만이 아니라 그 병인이 내재한 환경과 농업,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주기적 출현과 감염확산은 자본주의 생

산 방식에 내재된 세계화되고 집약화된 산업관행과 공장형 축산, 개간을 위한 산림파괴 그리

고 우리가 먹는 식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다. 장기화된 경제위기로 인한 선진국의 보

건 예산이 삭감은 공공병원 축소와 빈곤율을 높였고 그 결과는 코로나19 대확산의 불쏘시개가 

됐다. 지속된 경제위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봉쇄 조치로 더 큰 위기를 맞이

하고 있다. 세계 실업률과 빈곤은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불평등은 더 커지고 있다. 세계식량계

획(WFP)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2020년 말까지 식량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두 배로 늘

어날 수 있으며, 당장 신속한 대응이 마련되지 않으면 2억 7000만 명이 기아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학교봉쇄와 휴교령은 하루 한 끼만을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수십만 명을 급

성 기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직면한 위기를 볼 때 자유무역체계와 거대 

농축산기업 중심의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비 체계는 코로나19 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붕괴되고 있으며,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초기 방역 대응의 성과로 봉쇄 조치와는 다른 단계적 거리두기 방식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을 제어해 왔으나 ‘K-방역’ 에 대한 과도한 일반화가 코로나19가 미친 경제 사회적 불

평등과 먹거리 접근권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한국

의 경우 국제 정세에 따른 식량 수급 불안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글로벌 먹거리 생산 유통 가공 체계의 문제는 국내 먹거리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해외 먹거리 체계의 불안정성과 위기를 살펴보고, 그 대응 사례

들을 조사 분석해 국내 먹거리 체계에 미칠 영향과 코로나19 시대 대안적인 먹거리 체계를 위

한 모색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먹거리 체계 전환은 직면하고 있는 다면적인 위기들을 관

통하는 해결책으로의 의미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사회와 환경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글로벌 사슬 체계의 일부가 된 

먹거리 체계 전환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그 전환 방향을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환경을 복원시

키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위기를 먹거리 체계 

중심으로 진단하고 건강, 기후, 경제 위기 해결의 대안으로서 먹거리 체계 전환운동의 시민사

회의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본론

1) 연구 방법

문헌 조사와 국내외 시민사회 활동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먹거리 체계 영

향을 살펴보고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 정리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온 건강 영향의 결과

들을 문헌과 2차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고 건강불평등과 먹거리 체계와 코로나19 위험요인 등

의 연관성과 상호작용 문제를 정리하였다. 연구 자문회의와 인터뷰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

한 세계 먹거리 체계 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대안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공동의 역할과 활

동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2) 연구 결과

코로나19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글로벌 체계로 재편된 세계 먹거리 체계가 외

부 충격에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건강에 약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 C40 Good 

FOOD Cities 보고서는 식품 체계가 도시에서 소비 기반 온실 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환경에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 섭취하고 버려지는 음

식물 자원을 피하면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60% 이상 줄일 수 있다. 건강, 

기후, 농업 등은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구 먹거리 식이(Planetary Health 

Diet)’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극적으로 줄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으며 100억 명에게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고, 매년 1,100만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유엔세계농업기구는 코로나로 인한 생계 위협과 식량위협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낳고 있는 식량위기의 문제를 조망하고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

를 더욱 가중시켜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여러나

라들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로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봉쇄, 휴교, 거

리두기로 시민들의 먹거리기본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심혈계질환, 암 등의 비감염성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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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인구집단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해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득, 

인종, 직업,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인종, 직업, 거주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먹거리 불평등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며, 불건강한 먹거리가 주요 병인이 되는 비감염성질환이 감염병과 상호작용을 하며 불평등

한 건강 영향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외의 먹거리 지원 조직과 먹거리 체계 전환운동을 진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은 학교, 공

립도서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한 공공자원의 재자원화를 통해 ‘푸드허브’를 만들거나, 택시 운

송노동자 및 학교 교사등을 활용한 ‘식품 배달’ 체계를 구축해 이를 통한 지역사회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공공과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저소

득 가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을 정치의 의제로 만드는 활동, 무상 급식 대상

의 범주를 넓히는 제도 개선 활동, 주말까지 돌봄과 연계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체계를 제도

화하는 활동도 진행 중이다. 토론토, 뉴욕, 밀라노,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는 코로나19와 먹거

리 지원 체계를 보다 더 발전시켜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어 건강위기

와 기후 회복력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의 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보건의료운

동과 지역 먹거리 지원 조직체, 기후운동, 농업 연구자들 인터뷰와 집중 논의를 통해 기후 및 

건강 회복을 위한 먹거리 체계 전환의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외부 충격에 

대응 가능하고 그 영향으로부터 회복력을 가진 먹거리 체계 전환 운동은 시민들의 먹거리기본

권에 대한 역량(empowerment)강화를 이룰 수 있고, 위험 대처에 취약한 인구집단의 건강불평

등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역량 강화는 환경의 변화를 통한 사회 전체의 면역 

체계를 지속가능하고 높이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농촌과 식량의 재구성을 통한 그린뉴딜

의 방향도 마련할 수 있다. 

3. 결론

코로나19는 그 특성상 사회 경제 체계에 다면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먹거리 체계도 

그 중 하나다. 글로벌 푸드 시스템으로 일컬어지는 세계 먹거리 공급-유통(가공)-소비-식량

쓰레기처리 전 과정은 감염병 대응 체계에 매우 허약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식량 생산 측면에

서는 이주 농업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로 인한 생산의 위기를, 유통 가공에서는 공장식 축산 가

공 방식에서의 노동자 대규모 감염과 국경 폐쇄로 인한 운송의 병목현상을 낳았고 많은 식량

이 버려지는 위기가 초래됐다. 식당과 학교급식의 폐쇄, 이동 제한 조치들은 공급 위기와 수요

의 위기를 동시에 초래했고 소득저하와 실업은 먹거리 구매력에 영향을 미쳐 불건강한 먹거리

의 확산과 가공식품 증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불확실성의 증가와 심각해지는 경제위기도 글

로벌 먹거리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우 시민들

의 식량권, 먹거리기본권의 저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상존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과 비

영리 민간단체 등 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영역의 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응급 먹거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식량 체계에 의존하던 먹거리 체계를 지역사회와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별 먹거리 구축은 신선농산물 

접근권을 높여 감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인 지역사회 면역체계 증강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

고 있다. 

먹거리 전환 운동을 제기해 온 몇 개의 도시들은 위기를 기회로 먹거리 체계 전환 거버넌스

를 구축해 정부와 민간 협력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정치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린뉴

딜의 핵심을 당면한 기후위기와 건강위기 해결로의 먹거리 체계 재편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농업과 식량 체계를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 삼고 신종감염병 발생의 사회 경

제적 문제들을 재편하자는 운동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먹거리 체계 전환운동은 보다 더 

청년과 여성이 중심이 되는 도시 내 공공자원을 활용한 먹거리 생산 체계 마련, 거대 농축산기

업 중심이 아닌 지역 공공 유통 배달망의 확보, 기후 회복력을 갖추기 위한 식이 체계의 변화

를 위한 교육 홍보,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먹거리 체계 전환 운동 등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해외 먹거리 전환 운동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활동

가와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논의를 통해 먹거리 체계 전환 운동을 통해 기후와 건강위기에 대

응하는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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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 이방인, 강요된 침묵 

전북 지역 언론 보도 행태를 중심으로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1. 서론

감염병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수년을 주기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 재난

으로 초래된 문제점들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기에 정부는 정책적 대응의 과정을 반드

시 국민에게 공표해 현대 사회의 위험 사안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위기 커뮤니

케이션’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언론의 주요 기능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정부와 당국자들이 배

포하는 각종 정보의 상당 부분을 국민들은 미디어를 통해 얻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재난 담론

의 형성과 확장을 주도하는 언론의 보도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미디어에는 오직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인만이 존재했다.

신종 바이러스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맞닥뜨린 문제이며, 지원책이 필요한 사

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뿐이었다. 외

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불법체류자, 난민 등 다양한 이유로 존재하는 이방인들은 미디어

에서 주요 의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선별적 지원 등으로 인해 한국인 내에서도 공정하지 않은 

배분이 이뤄졌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못마땅

하게 여긴 사회적 분위기는 인권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지원도 막아버렸다. 

미디어도 덩달아 침묵했지만 특히 지역 언론에서 보여준 침묵은 더 극심했다. 재난 시기, 보

편적 인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미디어가 재난 시기 소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여준 

보도행태를 분석해야 했다. 그중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도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2. 본론 

1) 연구 대상

사회적 집단은 공론장인 언론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그 과정에서 미디어가 재난 시기 소

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여준 보도행태를 분석하고, 침묵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했다. 

우선 지난 2020년 1월~7월 코로나19가 전북 지역 주요 언론을 통해 어떻게 보도됐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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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프레임과 담론을 형성해 왔는가를 분석했다. 재난 방송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

요한 가치로 부여받는 지상파 방송사 3개 사, 지역 신문 중 유료 부수 상위 그룹인 3개 사를 선

택하여 코로나 발생 초기인 1월부터 7월까지의 보도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KBS전주총국 

<뉴스9>, 전주MBC <뉴스데스크>, JTV전주방송 <8뉴스>와 전북 내 유료부수 1-3위 신문사

인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가 분석 대상이다. 

2) 연구 방법

뉴스 보도의 경우 매일 각 사에서 보도한 뉴스를 전체 확인하고 이 중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

만을 선별했다. 신문 기사도 매일 지면을 확인하고 이 중 ‘코로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기사를 

관련 기사로 분류했다. 모든 지면을 대상으로 도출했으나 외부 필진이 작성한 ‘칼럼’, ‘기고’, 

‘기획 섹션’ 등은 실제 분석 작업에서 제외했으며 1면에서 2면으로 이어지는 기사들은 단순 1

건으로 처리했다. 

우선 재난 보도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사의 유형과 내용을 재난정보 / 피해상황  

/ 복구활동 / 원인 / 지원대책 / 사전대책 / 정책마련 / 기타로 유목을 나눠 분류하였다. 이 중 

제목에 이주 여성,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이주민, 난민, 불법, 체류자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1차 분류했다. 위 단어를 포함하진 않았지만 해당 사항이 있는 기사를 2차 분류했

다. 단순히 지역명을 언급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ex: 중국 우한 폐렴, 중국에 마스크 기증 등)

3. 결론

미디어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인 외에 외국인들에게 보여준 보도행태를 밝힘으로써 재

난 시기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역 언론들이 오히려 방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데

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전북 지역 언론사별 관련 보도 수

전북  

일보

전북  

도민일보

전라  

일보

KBS  

전주총국

전주  

MBC

JTV  

전주방송
합계

코로나 관련 전체 보도 건 수 2,929 3,332 3,359 658 775 683 11,736

키워드 검색 

(유학생, 다문화) 건 수

38 

1.3%

32 

1.0%

49 

1.5%

23 

3.5%

25 

3.2%

16 

2.3%

183 

1.6%

<표 2> 전북 지역 언론사 키워드별 분류

전북  

일보

전북  

도민일보

전라  

일보

KBS  

전주총국

전주  

MBC

JTV  

전주방송
합계

코로나 관련 전체 보도 건 수 2,929 3,332 3,359 658 775 683 11,736

키워드 

검색

다문화 1 2 5 0 0 1 9

외국인 10 6 16 3 3 2 40

유학생 3 6 8 3 6 5 31

중국유학생 21 17 16 15 15 7 91

이주여성 1 1 1 1 0 0 4

불법, 체류자 0 1 1 1 1 1 5

합계
36

(1.2%)

33

(1.0%)

47

(1.4%)

23

(3.5%)

25

(3.2%)

16

(2.3%)

180

(1.5%)

전북 지역 언론사는 지역 내 외국인 소수 집단 키워드와 관련해 적게는 1.0%~ 많게는 3.5%

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보도는 도내 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기타 지역 유학생과 관련된 것

으로 약 67.8%를 차지하며 유학생 감시, 사전대책에 대한 보도, 감염자 정보를 기사화했다. 

중국 유학생들로 인해 도내에 감염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방지책을 주문하

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 문제는 언론에서 주요 의제로 등장하지 않았다.

다문화와 이주여성은 다문화지원센터 활동과 지자체의 다문화 가정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

었다.

불법체류자 관련 보도는 지자체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을 언론사에서 전달한 것으로 불

법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진을 홍보했다는 내용 및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이 급증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과 관련된 항목이다. 대부분 외국인 확진 소식, 자가격리 이탈 소식,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농촌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외

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것을 두고 <고창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입국자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같이 제목을 달며 외국인 밀집시설이 바이러스의 원인처럼 묘사하거

나 혐오적 시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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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9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현황(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단위: 명)

외국인주민 수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전라북도 총 인구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남자 902,704 30,942 49.8% 9,335 84.1% 521 8.7%

여자 904,719 31,209 50.2% 1,761 15.9% 5,479 91.3%

합 1,807,423 62,151 100% 11,096 100% 6,000 100%

출처: 통계청

코로나19의 방역에서는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마스크 배포 등에서 차별이 이뤄지면 안 되

는 문제였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밀집된 장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방

역 또한 철저하게 이뤄져야 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주요 의제로 등장하지도 못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제 추방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더 음지로 숨어 들게 만들었고, 이 때

문에 공적 마스크 배포나 추방 걱정 없는 코로나 검사는 매우 늦게 이뤄졌다.

이렇게 문제가 음지로 숨는 동안 이를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할 언론사들은 

여론의 흐름을 의식해 발언하지 않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이는 반드시 타개되어야 할 문제로 

사회적 약자를 살펴봐야 할 지역 언론사들이 보여준 보도행태는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차별 금지법 등이 발의되면서 다양한 사회계층과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할 권리

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신종코로나와 같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바이러스나 전

염병이 최근 몇 년 주기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드러내고, 투명하게, 합리적인 방법

을 통해 타개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미디어에서 불편한 존재를 지워버

림으로써 무의제화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한국 국적을 취득

했거나,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의 경우 정당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별적 행태를 보였고 외국인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차

별을 드러내야 할 언론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제기는커녕 보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

사회 재현 및 새로운 현실로 재구성하는 언론의 특징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대응

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형성한다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전북 지역 언론 보

도의 결과는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배제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문제는 언론사 자체가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언론이 좀 더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을 고려해 

의제를 형성해 나가길 바라는 바다.

전북 지역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밝혀낸 실증적 데이터는 현상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역

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지만 실증적 데이터만으로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심층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기자 사회 내 관행에 의한 것인지, 계속 어려

워지고 있는 지역 언론사의 기자 수 감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인 건지 분석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이 다양해지는 지역의 상황에서 새로운 구성원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책적 대상

에서 배제시키는 일정한 정형성을 언론사가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재난 대응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양산시킬 위험 요소가 있다. 향후 심층 분석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바꾸는 미디어 담론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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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실태조사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대면 업무의 

가파른 증가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코로나19는 택배 물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 여파로 올

해만 확인된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15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나 유

족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타까운 사망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에 현재 택배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이후 바뀐, 특히 노동조합의 활발한 활동을 전후

하여 변화된 노동상황을 조사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2. 본론

1)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방법

○ 설문조사(접근 가능한 전국 조직망을 통해 무작위 배포, 수거)

- 1차 총 821명 참여, 2차 총 490명

- 응답자 전원 남성

(2) 실태조사 항목

○  인구통계학적 특성, 노동조건 일반, 노동시간 및 휴식(코로나19 전후 비교), 휴게공간,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수 여부, 사고 경험 및 질병 경험, 보호구 등의 지급, 산업재해 처

리, 노동조합활동, 육체 및 정신적 스트레스,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내용

①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 ‘공짜노동’ 분류작업

코로나19가 택배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안찾기

심규협, 김지혜, 장우식,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  택배노동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나타났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4일의 경우 평균 12.7시간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은 월요일과 

토요일의 경우도 통상 10시간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  응답자의 70%는 코로나 이후 퇴근시간이 늦어졌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규모에 있

어서도 1시간~3시간 이상 늦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분류작업은 택배 운송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중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의 업무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부당함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정

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수탁계약서’에 분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무려 80%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장시간 무

급노동을 해왔던 것이다. 심지어 명시하자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

한 경우도 10%에 이른다.

② 증가된 소득, 그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득구조

○  주당 평균 7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은 월평균 458만7천 원을 얻

는다. 이쯤 되면 괜찮다는 생각도 들지만 자영업자로서 지출을 고려하면 반토막이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현재의 최저임금은 월 157만 원 남짓이다. 물론 이 기준은 주당 40시간의 노동을 전

제로 한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주당 70시간을 일한다면 당연히 초과근로

수당, 22시~06시까지 적용되는 심야노동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274만 원은 

순소득이 되어야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합친다면 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  택배노동자들의 순소득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

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리점에 떼어주는 비용, 차량 구입 및 유지

비용, 물품사고 비용,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 심지어 휴대폰 비용까지 본인 부담이

다. 만약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라면 결코 지불하지 않는 비용들이다.

 

③ 사회안전망 부족과 불안한 미래

○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이 13%에 이르고 국민연금은 미가입률이 40%에 이른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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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거의 가입하지 않았고 산재보험도 60%가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일자리를 잃어도 직업성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  산재보험 가입 비율이 약 40%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노동조

합 가입자인 특성 때문으로 확인된다.

○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보다 많은데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두 가지 이유가 작

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

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요구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

이다. 이 결과 노동자들은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  특히 사회안전망 중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 정보가 없어 

가입하지 못한 사례가 63%에 달하며, 알고는 있지만, 적용제외신청서 강요를 받은 

사례도 7%, 이와 유사한 대리점 눈치 때문에 가입하지 못한 사례도 약 10%에 이른

다. 비용부담 때문에 20%는 가입하고 있지 못한 문제도 발견된다.

 

④ 사고와 질병 증가에도 쉴 수 없는 구조

○  코로나19로 인해 몸이 불편한 빈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자가 거의 90%에 이르고 있

다. 과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를 훼손할 수 있다.

○  코로나19 이후 업무상 사고 발생 빈도는 교통사고 발생 빈도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는데 응답자의 6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통사고 이외 사고는 주로 

분류작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발을 찧거나 부딪치거나 삐끗하는 경우이다. 배송과

정에서도 넘어짐, 끼임 등의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업무량 전체의 증가가 

다양한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또한 아파도 억지로 참고 일하는 사례가 77%에 이르고 있으며 그나마 나머지 23%

는 쉬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의 경우 그나마 동료나 대리점에서 배송물량

을 감당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음날 배달하는 경우는 물량이 실제로 두 배 늘

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동료들도 과로 중인데 

또 추가의 물량을 맡기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는 대체 가능한 여유 인력이 필요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특히 쿠팡 등을 필두로 올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에서 감염이

라도 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

서는 제대로 된 방역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3. 결론

1) 택배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른 대안

(1) 노동시간 규제와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  택배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을 회피할 수 없었던 데에는 노동시간 규제가 작동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즉각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분

류작업을 없애야 한다. 상당수의 노동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분류작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에도 없는 노동을 지금까지 무상으로 진행하다가 결국 과로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  뿐만아니라 사회안전망에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구조도 심각한 문제이다. 따

라서 4대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불합리한 소득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  죽도록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소득구조라면 택배 배송이라는 직업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직업이다. 배송수수료가 적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불필요하

게 이윤을 확보해 가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갑자기 비용을 올리는 것도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는 사

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택배 물류기지에서의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방역, 소비자를 위한 방역은 아직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  가장 필요한 것은 아프면 쉬는 것이다. 감염되었을 수도 있고 아프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진다. 따라서 아프면 무조건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배송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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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소와 위치를 각인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

다. 따라서 구역별로 일정규모의 공동작업을 하는 추가 인력이 일상적으로 존재해야 한

다. 그래야 아프면 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2) 심층면접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배송 확대로 택배노동자가 올 한해에만 15명이 사망하였다. 8

월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교회 및 광화문 집회발 2차 팬데믹으로 9월까지 대면조

사가 어려워 비대면 조사로 전환하였고 추석 직후 심층면접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로 택

배노조와 협의하였다.

○  그런데 추석 직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10

월 8일부터 27일까지 3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택배노동자 6명이 사망하였다. 택배노동

자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면서 택배연대노조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택

배노동자들의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심층면접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이를 통해 현장 택배노동자들의 보다 세부적이고 실제적인 

다양한 고민과 대안방향들을 이 프로젝트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할 것이다.

세션 1. 에너지/기후위기

•	하향식 감축분담을 통한 국가별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_ 고도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경성에너지에서 벌어졌던 갈등, 왜 풍력발전에서도 반복되는가? _ 김우창, 신수민, 오수빈, 이효은, 하지훈 [서울대학교 환

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에너지바우처 정책효과 분석 _ 김해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	기후변화와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육식 저감 행동 커뮤니케이션 전략 _ 이윤희 [(재)숲과나눔 연구원]

•	대기오염수준이 통행시간에 미치는 영향 _ 조은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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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위기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의 하나로 간주된다. 산업혁

명 이전 대비 2℃ 상승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의 임계점으로 받아들여지며 최근에는 1.5℃ 

목표도 부상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기

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하는 상향식 체계가 수립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국은 유엔에 감축목

표를 제출하고 있다.

2020년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특히 중요한 해이다. 올해 각국은 NDC를 현행화

(update)하고 2050년 감축목표인 LEDS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향식으로 설정된 

2030 NDC와 2050 LEDS가 전지구적 장기목표 달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하향식 분석을 통해 각국에 요구되는 적절한 감축노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지구적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하향식 접근법들이 시도되어왔다. 그 중 단일 

또는 복수의 규범적 원칙에 기반하여 허용되는 탄소누적배출한도(carbon budget)나 추가적인 

감축필요량을 국가별로 할당하는 감축분담(burden sharing)이 주된 방법으로 지속 활용되었다

(Jansen et al. 2001; Fleurbaey et al. 2014; Zhou and Wang 2016; Höhne et al. 2018). 하지만, 기

존 감축분담 연구는 일부 원칙만을 고려하거나 조합을 위한 가중치 부여 방법이 단순하여 일

반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되었던 대표적인 감축분담 원칙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가중

치 설정 방법과 추가로 계층분석기법(AHP)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다양화하여 197개 분담 주

체(196개 당사국과 대만)를 대상으로 영역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감축경로를 도출하

였다. 이를 발표된 국가별 중장기 감축목표와 비교하여 전지구적 장기목표(2℃와 1.5℃)에 부

합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 수준을 산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본 논문은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20년 10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하향식 감축분담을 통한 국가별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1

고도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 본론 

1) 감축분담 기준

본 연구에서 감축분담에 적용된 네 가지 원칙은 평등주의, 오염자 부담, 능력자 부담, 주권

주의이다(Den Elzen and Lucas 2005). 각 원칙의 개념과 적용 방식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감축분담 원칙 개요

원칙 개념 적용 방식 특징

평등주의
지구상 모든 인간은 온실가스 배출

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소유

1인당 동등 배출허용량 할당 (전지구 

감축경로 배출량을 국가별 인구 비

율로 할당)

•�1인당 배출량이 높은 선진국의 급

격한 감축 필요

•상대적으로 개도국에게 유리

오염자부담
오염방지 조치 이행에 있어서 노력

을 오염자가 부담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 (누적배

출량)와 비례하여 감축필요량 분담

•�과거부터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진 국가에 높은 부담

•1850/1990년 이후 배출량 적용

능력자부담 지불능력에 비례하여 부담 분담
국가 GDP에 비례하여 감축필요량 

분담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부담이 

높음

주권주의
각 국가는 현재의 배출 수준을 유지

할 권리 (현상유지권)를 가짐

(전지구 감축경로 배출량을) 전지구 

기준경로 배출량 대비 국가별 기준

경로 배출량 비율에 따라 할당

•상대적 변화가 적음

•�선진국에 상을 주고 개도국에 벌

을 주는 불평등의 제도화라는 시

각이 있음

2) 원칙별 가중치 부여 방법

감축분담 원칙에 따라 기반하는 개념이 다르고 산정되는 배출허용량이 상이하다. 일부 원칙

만을 적용한 감축분담 결과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축분담의 다양한 측면을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Vaillancourt and Waaub, 2004). 각 원칙에 기반한 감축분담 결과를 조합

하고자 가중치 부여가 이용된다. 이를 이용한 당사국 의 년도 배출허용량은 다음 수식과 같다

(원칙별 가중치의 합은 1이다).

본 연구의 가중치는 네 가지로 Kesternich et al. (2014)의 설문 결과를 이용한 ‘ZEW’, 동등 가

중치를 적용한 ‘동등’, 오염자 부담과 능력자 부담 원칙 각각에 0.5 가중치를 부여한 ‘RCI’,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AHP’가 그것이다. AHP 설문은 현시점의 국내 환경∙기후변화 관련 전문

가와 청년∙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이메일과 구글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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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축목표 비교 계산식: 추가 감축률 지표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감축경로를 이용하여 당사국 감축목표를 비교하기 위해 ‘추가 감축률 

지표(ARRI)’를 이용하여 제출된 목표 대피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력 수준을 알아보았다. ARRI

는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가 감축경로의 배출량보다 클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며 의욕성 상향

이 필요하다.

3. 결론

본 연구는 대표적인 감축분담 원칙들을 AHP와 기존 연구의 가중치 부여 방법을 통해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의 모든 당사국을 대상으로 적정 배출량 범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이용

하여 주요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필요한 추가적 노력 수준을 자체 지표인 ARRI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주요국의 감축목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부분의 복합기준 감축경

로에서 장기목표 달성에 부적합하며 더욱 진취적일 필요가 있다. 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

화된 책임과 국가별 역량(Common but Di�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원칙에 따라 각국은 상황에 알맞은 노력을 통해 장기목표 달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르면 모든 국가가 감축에 참여하며 비슷한 상황과 대응 능력을 가진 국가는 동등한 수준의 부

담을 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ARRI는 같은 협상그룹에 속하는 당사

국에 비슷한 값을 가지는 것이 확인된다. 협상그룹은 서로 비슷한 상황을 가지는 국가들의 협

력체로 향후 감축목표 조정 및 설정에 비슷한 상황을 가진다고 판단되거나 같은 협상그룹에 

속하는 국가의 ARRI를 목표에 대한 의욕성 판단 지표로써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U28은 모든 복합기준 감축경로에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감축목표의 ARRI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EU가 협상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감축목

표를 설정하는 등 선도적인 면모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반면, 중국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배출량 증가율 역시 높아 우려가 높은 실정이지만, 본 연

구의 평가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ARRI를 가지고 몇몇 복합기준 감축경로에서는 감축목표가 

장기목표 달성에 충분히 의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대

부분이 개도국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협상에서 개도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중국

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1.5℃를 비롯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의욕적인 면모를 보

여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의 NDC는 전지구 감축경로에 중앙값을 적용한 경우 2℃ 달성에는 부

합하지 않으며, 3Q를 적용하였을 경우 일부 복합기준 감축경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LEDS는 엄격한 전지구 감축경로를 적용한 경우 제1안만이 AHP(1850)에서 2℃ 목표

달성에 적합하며 요구되는 노력 수준을 완화할 경우 제2안까지도 해당 경로에서 2℃ 목표달성

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감축목표가 타 국가 대비 의욕성 측면에서 뒤진다고 볼 수

는 없지만, 감축목표가 여러 복합기준 감축경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목표 설정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공식적인 감축분담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황에도 하향식 분담결과는 

각 원칙에 따른 국가별 타당한 노력 수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기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Fleurbaey et al. 2014).  본 연구에

서 도출된 결과는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규범적 관점에서 각국에 기대될 수 있는 노력 수

준과 현재 감축목표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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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공식화한 첫 번째 정권이다.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환경-에너지 이슈와 관련이 있었고, 당선 후에는 

40년간 가동했던 우리나라의 첫 번째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2017년 6월 19일에 영구히 중

지시켰다. 또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였고, 에너지 3020정책

을 통하여 에너지전환이 단순히 구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2020년 현재 ‘그린뉴딜’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역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적극적으

로 추진했던 정책으로, 이는 지금까지 대도시 서울을 밝히기 위해 피해와 불평등을 감수해야 

했던 고리, 영광, 월성, 울진의 핵발전소 단지와 당진, 인천 등의 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실행한 것이다. 즉,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했던 핵발전소의 위

험과 불평등 대신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을 선택하였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현 정부는 재생에

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기술이나 비용이 아닌 정책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성에너지 체제의 핵심인 핵발전소, 화력발전소와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

정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문제들이 그 대안이자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풍력발전 사업에서도 반

복되고 있다. 밀양에 초고압 송전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경성에너지 체제의 

대안인 풍력발전에서도 나타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들의 의견은 여전히 배제되고, 주민설명회는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면 사업 주체가 보상금으로 회유하거나 법적 소송으로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는 모습은 

1　 아모리 로빈스(1976)는 에너지경로를 경성에너지경로(hard-energy path)와 연성에너지경로(soft-energy 

path)로 구분하여 전자는 대규모 중앙집중식, 환경 파괴적, 비경제적이며 기술권위주의적인 에너지 기술

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하며 후자는 소규모 분산적,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

다(김종달, 1998; 재인용).

밀양에서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의지가 속도만을 앞세우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 ‘방향이 잘 못 설정’된 문제가 있

는 의지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나아가 해결해야 할까?

이 연구는 2015년 6월 밀양 송전탑 사업 반대 주민들과 함께 풍력 사업 갈등을 빚고 있던 경

북 의령 한우산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에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주민들 스스로가 밀

양송전탑 갈등의 대안 혹은 해결책으로 알고 있었던 풍력발전에서도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좀

처럼 믿을 수 없었다. 에너지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는 생각에 무력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밀양주민들이 풍력발전기를 짓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

고 의령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의령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자신들

의 송전탑반대싸움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은 뒤 느꼈던 절망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당

혹스러움은 현재 연구진들이 풍력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나

라의 에너지전환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송전탑과 핵발전소를 

짓던 방식과 풍력발전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는 고민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다음의 

연구 질문으로 이어졌다.

1.  에너지전환의 핵심인 풍력발전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핵발전소나 송전탑과 같은 경성에너지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연성에너지로 대표되는 풍력발전

에서도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환경정의 관점에서 풍력발전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4.  기존 경성에너지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풍력발전이 에너지전환을 민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을 통해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가 설치된 영양, 영광, 신안, 영암에서 발생한 

갈등과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일부 신문처럼 원색적이고 비난에 

가까운 ‘에너지전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속도만이 아니라 방

향까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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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연구 방법: 사례연구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이 처한 맥락에서 행동하는 것

을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를 말한다(크레스웰, 2015: 66). 특히 질적 연구는 다양한 관

점을 확인하고, 상황과 관련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양적연구가 요구하

는 요인들 간 인과관계가 아니라 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풍력 사업에 대한 반대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인

과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이나 법과 제도를 함께 파악함

으로써 현재 벌어지고 있는 풍력사업에서의 갈등의 원인이나 본질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다.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이 이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질적연구 방법에는 구술사(내러티브), 현상학, 근거이론, 에스노그라피(문화기술지) 등 다

양한 연구 방법들이 있지만, 이 연구는 그중 사례연구(Case Study)로 진행할 것이다. 특히, 사

례연구는 양적연구가 지향하는 일반화가 아닌 사례의 복잡함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므로, 왜 경성에너지와 다른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등과 반대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이 연구에 적합하다(크레스웰, 2015: 129). 연구자들은 

특별한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접은 물론이고 다양한 종류의 문서와 언론 기

사 등의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용량(20기, 30MW 이상) 풍력산업 단지 중에서도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로 

갈등이 첨예한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직접 접촉이 민감한 상

황에서도 심층 면접이나 설문조사를 허용하는 지역인 영양, 영광, 신안 그리고 영암을 최종적

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추가 인터뷰가 쉽지 않아 각 지역(영양, 영광, 신안, 

영암)에 대한 사례연구 혹은 비교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은 다를지라도 발생했던 갈등과 문제가 비슷하기에 네 지역에서 

확보한 심층 면접자료를 바탕으로 ‘풍력발전 단지에서 발생했던 갈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

행할 것임을 밝힌다.

끝으로, 연구진들은 2020년 8월 23-24일(영양), 28-30일(영광, 신안, 영암)까지 마을을 방

문하여 이장과 사업 담당자를 만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 1>

이다.

<표 1> 면접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정보 

구분 성별 연령대 일시와 면접 시간 면접 장소 특이사항

A 남 60대 8/24(30분) 마을 버스정류장 영양 A마을 이장

B 남 60대 8/24(30분) 작업장 영양 B마을 이장

C 남 60대 8/23(2시간) 카페 영양 C신문사

D 남 40대 8/23(2시간) 카페 D풍력발전 업체 담당자

E 남 50대 8/28(1시간) 카페 영광 E마을 주민

F 남 50대 8/28(2시간) 카페 영광 F마을 전 어촌계장

G 남 60대 8/29(2시간) 카페 신안 G마을 이장

H 남 60대 8/29(2시간) 자택 신안 H마을 이장

I 남 50대 8/30(2시간) 카페 영암 I마을 주민

2) 이론적 개념: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이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이론적 개념은 에너지전환과 환경정의이다. 에너지전환은 경성

에너지에서 연성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이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의 풍력사업은 전환과정에서 여전히 심각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연구진들

은 그러한 문제들을 환경정의라는 개념으로 분석할 것이다.

우선, 아모리 로빈스(Lovins, 1976)는 경성에너지 경로(hard energy path)와 연성에너지 경로

(soft energy path)를 정의하면서, 경성에너지 경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연성에너지 경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로빈스는 에너지체제란 에너지원과 기술만으로 구성되어 있

지 않으며, 특정한 에너지체제란 결국 문화적 가치나 제도 및 조직이 총체적으로 연관되어 있

고 결국 에너지 기술이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에너지전환

이란 단순히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기술적으로 바꾸는 것뿐 아니라 에

너지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방식과 주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결국에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상식 모두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우, 201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성에너지 기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맥락이 여전히 사

회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연성에너지로 ‘에너지원’의 대체만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로빈

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에너지전환이 사회체제의 총체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핵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만의 변화에 머물고 있

다. 그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 중 하나인 태양광도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 연구가 주목하는 풍력발전 역시 과거 경성에너지 체제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갈

등과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왜 반복되고 있는가?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추상적으로 상황을 추적하고 기술하기보다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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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라는 개념과 분석틀로 영양, 영광, 신안과 영암의 문제들을 분석할 것이다.

윤순진(2006)은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환경정의의 시각에서 

바라봐왔다고 설명함으로써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라는 개념이 비민주적이며 불공정

한 환경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진상현(2011)은 환경정의가 일

반적으로 다룰 수 없는 에너지 빈곤, 연료빈곤의 문제를 포함하여 에너지의 고유한 정책문제

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정의(energy justice)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환경정의를 분석틀로 활용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물론, 에너지정의는 새롭게 등장한 

에너지/연료 빈곤 문제를 분석하는 데 더욱 적합하지만, 풍력발전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문제들을 분석하려는 우리의 연구는 환경정의를 통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윤순진(2006)은 환경정의를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실질적 정의

(substantive justice)”, 환경편익과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정책이나, 법, 계획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참여를 중시하는 “절차적 정의

(procedural justice)”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모두가 환경적 위험과 건강위험으로

부터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질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담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

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질적 정의이다. 또한, 분배적 정의는 세대 내(지역 간, 특히 수도권

과 지역 간 분배격차), 세대 간(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인간과 자연 간 환경적 편익과 비용 분

배의 공평성 등으로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담을 일으키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환경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 입지할 경우 입지선정과정에 영향을 받는 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에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의사가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절차적 정의란 의사소통과 협력을 실현하

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공개와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

느냐의 문제를 중요시한다. 이를 종합하면, 환경정의란 모든 사람이 환경적 위험과 건강위험

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사회구성원 간 환경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

는 편익과 비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분하는 상태이자 이러한 의사결정이 정보공

개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실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2>는 이러한 환경정의의 개념을 풍력발전에 적용, 수정한 것으로 이 틀을 활용하여 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표 2> 환경정의의 요소와 내용 

절차적 정의

-- 입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는 고려되었나?

-- 주민들이 사업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 주민설명회의 과정과 내용은 어떠했나?

-- 사업에 대한 정보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나?

-- 사업자와 협의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평과과정(환경영향평가) 및 결과는 공정했나?

분배적 정의

-- 보상 액수와 범위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는가?

--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나?

-- 갈등을 수습하거나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제3자의 중재·개입은 있었나?

-- 풍력발전사업은 대규모-중앙집중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수요관리 및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은 동반되는가?

--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방식은 시도되지 않았나?

-- 주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가?

실질적 정의

-- 풍력사업으로 주민들은 산사태나 건강상의 위험을 경험하였나?

-- 소음이나 저주파로 인한 문제는 없는가?

-- 풍력사업 전후로 주민들은 자연의 부정적인 변화
2
를 경험하였나?

-- 사업 전후로 마을공동체의 변화는 없는가?

네 지역을 환경정의에 비추어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표출되었고 특히 밀양송

전탑으로 대표되는 경성에너지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와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절차적 정의를 위배한 사례로는 주민들이 배제된 채 사업자와 지자체장이 사업MOU를 맺

거나,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야 사업 자체를 인지하는 

등 정보 공유의 시점도 늦는 경우가 많았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경성에너지 체제와 마

찬가지로 보상범위와 액수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기준의 부재가 이후 마을 

간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또한,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재하는 대

신 과거 방식 그대로 사업자와 주민이 1:1로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무엇보다, 3020정책

을 비롯한 현재 에너지전환은 풍력사업 설치 확대라는 속도에 매진할 뿐 서울을 비롯한 대도

시의 수요관리는 동반하지 않아 여전히 대규모의 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성에너지 체

제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끝으로 실질적 정의에 반대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는 공사 이후 풍력발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저주파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고, 벌의 수정이 필수적인 대봉감의 수확량이 사업 전후로 눈에 띄게 줄어든 경험

을 한 영암 주민도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을공동체가 분열 혹은 파괴된 것인데, 주로 

2　온도 변화나 양봉 시 수정실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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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갈등을 해결하고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보상이지만 이 방식이 주민 간 

발생했던 균열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공동체 내 갈등은 남아 있

었다. 즉, 핵발전소 혹은 초고압 송전탑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부

정의’ 문제들이 풍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된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

지 확대정책은 목표를 설정한 뒤 기존 경성에너지 체제를 줄여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핵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원의 변화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성에너지 체제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여전히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며, 법·제도를 비롯한 경로의존적인 사회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아무리 정부가 ‘녹색’,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더라도 주민들의 시선에는 핵발

전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3. 결론 

이 연구는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심에 있는 풍력발전사업이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졌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부정의한 경성에너지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제

시된 연성에너지 체제에서도 같은 성격의 갈등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와 맥락을 환경정

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네 지역을 한 번씩 방문

하여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현재 대형 풍력발전사업이 입지한 영양, 영광, 신

안, 영암에서 환경부정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차별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기존 경성에너지 체제와 유사한 성격

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며, 환경정의라는 분석틀로 절차, 분배 및 실질적 정의에 위배되는 사

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물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현

재 풍력사업이 기존 대규모 중앙집중형 공급 확대 방식과 유사하며, 이러한 에너지 부정의를 

야기하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

적하였다. 또한, 아모리 로빈스가 제시한 에너지전환이 실제 한국에서 ‘에너지원만의 변화’에 

머물고 있기에 이를 포괄하는 사회체제 전체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 역

시 학술적 기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특히 사업자나 공무원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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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정책효과 분석

기초연금 및 급여수혜 정책효과를 고려한 실증분석

김해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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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내 에너지복지 정책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에너지바우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은솔 외(2019)는 국

내 학계에서 처음으로 에너지바우처 정책의 미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2019년부터 에

너지바우처는 동계 난방비용뿐 아니라 하계 냉방비용도 지원하고 있지만, 냉방바우처에 대한 

효과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정책의 미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타 복지정책의 효과를 고려

하여 분석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바우처 정책의 수혜대상 가운데 상당수는 생계급여 및 기초

연금를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의 고유효과를 살펴보려면 해당 복지정책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및 저소득

층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를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빈곤층의 냉난방 연료비 지출

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이나 유아, 장애인 또는 임

산부, 중증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기

서 생계급여는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가 수급대상자이다. 2019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절기뿐 아니라 하절기에도 바우처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름철 냉방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에너

지 취약계층의 냉방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소득 및 가구원특성 등 2개의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교집합 부분에 

속하는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다

양한 가구원 특성 가운데, 수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노인 조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2) 다중배정변수를 활용한 회귀불연속모형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정책기준을 바탕으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 

실험적 분석기법인 회귀불연속 방법론(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적용하여 에너지바

우처 사업효과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에서 사용되는 정책효과 개념은 평균처리효

과(Average Treatment E�ect, ATE)인데, 현실에서 정책효과의 비교대상인 통제집단을 확인하

기 어려우므로, 준 실험적 방법론이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준 실험적 방법론 가운데 

회귀불연속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회귀불연속 방법론은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배정변수(running variable)가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이용되는 방법이다(Angrist & Pischke, 2008). 해당 방법론은 선정된 표본 내에

서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ed)이 이뤄져 내생성이 통제된다고 가정한다(Lee & Cards, 2008).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가구원 특성이라는 2개의 기

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회귀불연속 방법론에서 이용되는 

단일 배정변수(single running variable)가 아니라, 다중(multiple) 배정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결론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2가지 수혜기준은 각각이 다른 

복지사업의 선정기준과 중복되기 때문에, 다중 배정변수를 활용함으로써 기타 복지사업과 구

분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고유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제 분석에 활용한 표본은 아래 <그림 1>의 붉은색 마름모로 표시

되어 있다. 그림의 X축은 첫 번째 배정변수인 출생연도로 계산한 가구주 나이이며, 0의 값이 

배정점 만 65세를 의미한다. Y축은 두 번째 배정변수인 가구소득의 역순으로, 0의 값이 배정

점 682,803원을 의미한다. 즉, Y측이 양(+)이면 소득이 682,803원보다 낮은 가구, Y축이 음(-)

이면 배정점보다 소득이 높은 가구이다. 따라서 정책수혜의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1사분면

의 가구들이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이 682,803원 이하로,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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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대역폭 및 표본

3. 결론

아래 <표 1>에서 동절기 난방비 지출액에 대한 분석 결과, 에너지바우처 수혜를 나타내는 

가변수 D의 계수 값이 유의수준 1%에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수급 

및 기초연금이 연료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만의 순수효과

가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나타낸다. 즉, 동계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연료비 지출액에 미

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에너지바우처 수혜 가구는 非수혜가구에 비하여 난방비 지출을 약 

42% 늘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68만원 이하를 나타내는 가변수 D2의 계수값이 유의수준 5%에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번째 배정변수인 소득이 배정점 68만원보다 낮은 가구

들이 오히려 연료비를 더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소득이 배정점보다 낮

을 때 의료급여수혜 대상자의 소득 조건을 충족한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의료급여뿐 아니라 

생계급여도 지원받고 있으므로
2
, 이는 생계급여로 인한 난방 지출비 증대 효과로 볼 수 있다. 

반면 하절기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연료

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모습만이 포착됐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것

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의 경우, 기존 복지정책인 기초급여 및 기초연금을 함께 

1　온도 변화나 양봉 시 수정실패 등

2　표본 내 1인 가구 수는 361인데, 이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197가구이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176가구이다. 즉,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의 비중은 89%이다.

수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바우처 정책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절기

의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이 동절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유의미한 효과가 

포착되지 않았다. 기초통계량 비교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료비 지출액 대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의 비중은 하절기의 경우 20%, 동절기의 경우 74%로 2019년 기준 3배가량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림으로써, 에너지빈곤 가구가 폭

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표 1> 연료비 지출액에 대한 분석 결과

변수

연료비 지출액

동절기 하절기

계수값 t-value 계수값 t-value

D 0.42*** 2.82 0.03 0.14

D1 -0.07 -0.39 0.09 0.48

D2 0.43** 2.02 0.45* 1.76

거주면적(X1) 0.02 0.90 0.02 0.55

전세(X2) 0.44*** 3.25 0.30* 1.84

성별(X3) -0.15* -1.85 -0.15* -1.76

가구 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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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육식 저감 행동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윤희 [(재)숲과나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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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득 증가와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세계 육류 소비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 

환경과 인류 건강에 모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UN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

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4.5%에 해당한다(FAO, 2017). 또한 육

식 증가로 인한 건강 문제도 심각한데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서구권 국가에서는 일찍이 이

로 인한 비만, 당뇨와 고혈압 등의 성인병과 암 등 각종 질병 문제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역

시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중년층 뿐 아니라 최근에는 청장년층까지 성인병 등의 관련 질

환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미 다수의 연구자가 육류 섭취량을 줄이

는 식이요법은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Gerber et 

al. 2013; Joyce et al. 2012; Machovina et al. 2015; Meier and Christen 2013). 최근 IPCC가 발표

한 ‘기후변화와 토지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육류 섭취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좁은 면적

의 토지에서 더 많은 식량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할 수 있다”

고 전 세계인의 ‘식생활 변화’의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IPCC,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

이 주요한 기후행동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기후행동 측면에서도 에

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다수의 연구자도 이제까지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육식 소비(섭취) 저감 행동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등 타 기후행동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였다(Stoll-Kleemann & Schmidt, 2017; Dibb & Fitzpatrick 

2014; Laestadius et al. 2013; Westhoek et al. 2011). 또한 국외에서는 2010년 이후 채식 혹은 육

식 저감 행동의 특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고. 최

근 Kleemann & Schmidt (2017)은 육식 저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포괄적

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는 이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고 생활 실천행동 측면에서 육식 섭

취 저감 혹은 채식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의 식생활 특성, 니즈, 관

심사 등이 고려되지 않고 당위성 강조에 치중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육식 저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주요



세션 1. 에너지/기후위기   9796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한 변인을 파악하고, 변인의 영향력과 인과관계가 포함된 행동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효과적으로 육식 저감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본론 

1) 육식 저감 행동의 동기 및 변인 탐색

(1) 연구 방법

대한민국 소비자의 육식 저감 행동 특성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선

택하였다. 다양한 성별, 연령별로 총 12인의 육식 저감 행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동기와 실천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요인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향후 단계별 전략 수립

에 반영하기 위해 유태범(2012)이 제시한 채식의 과정(전(前)대면-대면-탐색-통합-발전)을 

일부 수정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육식 저감 행동을 1년 이상 히도한 이들

로 구성하였고, 결과는 전사한 후 기존 이론, 가설의 틀을 적용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이나 흥

미로운 주제들을 귀납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Seidman, 2009).

(2) 연구 결과 

인터뷰 수행 및 분석 결과 대한민국 소비자의 육식 저감 행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입맛은 육식 저감 행동의 과정 내내 강력한 영향 변인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 채식 선호 입맛을 가진 경우 촉진 요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치관과 태도 수준

이 높더라도 강력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

회규범(주관적 규범) 역시 강력한 변인이었다. 육식 저감 행동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변 사람들의 무관심, 비협조를 넘어 만류, 우려는 채식의 과정 내내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큰 

장애요이으로 작용했다. 셋째, 지식과 기술로 대부분 육식 저감 행동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의 

부족한 경우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때로 이는 부족한 영양 섭취로 건강 문제를 겪기도 하였다. 

한편 육식 저감 행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이를 보완

하고자 하였다. 넷째, 인프라로 이는 육식 저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관련 제품 및 식재료

를 뜻한다. 특히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의 경우 비건식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

하여 이를 벗어난 생활환경(텃밭, 커뮤니티 등)을 택하기도 하였다.

2) 육식 저감 행동 모형 개발 및 규명

(1)  연구 방법

앞서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한 주요 4가지 변인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하고 규명하였다. 계획행동이론과 의도-행동 갭을 토

대로 육류 섭취 저감 행동 의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태도, 주관적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에 

지식, 입맛, 인프라, 기술을 추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제시하고 규명하였다.

우선 육식 섭취 저감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질문 26개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해 

성별, 연령별 균등할당비율을 적용한 전국 1000명의 성인으로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측정도구들은 질적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으

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를 양 끝잠으로 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설문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다음의 분석 방법으로 통계처리하

였다.

• SPSS: 인구통계학적표,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 AMOS: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 집단 확인적요인분석(인프라, 기술 평균 고,저 집단), 타당

도 3개, 경로분석, 조절효과검증

(2)  연구 결과

분석 결과 우선 가설과 달리 육류 저감 행동에서 지식은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고, 태도를 통해 영향을 미치므로 완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이 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분 매개 효과도 없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식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본인이 인지하는 지식의 수준은 의도로 이어

지기까지 충분치 않고 태도 형성이 전제되어야만 의도가 형성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또한 육류 저감 행동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절 변인으로 예상한 

인프라와 기술 중 기술만 조절 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의 조절 효과가 기각된 이

유는 한식의 특성상 완전 채식이 아닌 육류를 줄이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제품 및 식재료

는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부족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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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연구 종합 결과 육식 저감 행동에서 지식은 태도를 통해서만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

개 효과를 보이므로 육식 저감 행동에 필수 전제조건인 태도 형성을 위해 육식 저감 행동의 기

후변화 환경, 건강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 제공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도-행동 간 조절 효과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한 인프라와 기술 중 인프라의 조

절 효과는 가설과 달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식의 특성 때문이지만 한편 최근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특히 외식, 배달 음식 위주로 육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육식 저감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육류 위주 식사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도 있다. 따

라서 한식 대비 육류 위주의 음식(야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의 육류 비율과 그에 따른 건

강, 환경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의도

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조절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하고 맛있는 육류 저감 식사를 할 수 있는 요

리법, 식재료 구입 및 이용 방법 등도 다양한 경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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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수준이 통행시간에 미치는 영향1

미세먼지와 오존을 중심으로

조은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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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이후 대기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로이동오염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PM10, PM2.5, NOX, SOX, VOCS)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대

기오염물질은 지표오존(O3)과 초미세먼지(PM2.5)와 같은 2차 오염물질을 생성시키는 주요 

전구물질로 작용한다. 단기적으로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가 대기

오염 경보제이다. 경보제는 특정 지역의 대기오염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발령되

며, 주요 목적은 노약자,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의 야외활동을 피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생

성하는 활동을 자제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

여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대기오염농도와 대기오염 경보제가 교통수단의 이용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

들에서는 대다수가 집계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하여 교통수단의 이용 수요를 분석하였

고, 분석대상 국가와 시기별로 다양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개

인의 행태변화는 정보 노출의 정도, 위험 회피행동, 환경보존 의식, 주관적 규범 등의 다양

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이러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통행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와 대기오염 경보

제가 교통수단별(도보, 자가용, 버스, 철도) 통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대기오염으

로 인한 통행시간 변화는 통행시간 감소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

날 수 있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총 통행시간의 변화를 분석하고, 직장인의 통근통행 표본을 

대상으로 교통수단의 대체로 인한 통행시간의 변화를 분석한다. 

1　본 연구는 2020년 한국환경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임을 밝힙니다.

2. 본론

1) 선행연구

기존의 대기오염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질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Jun and Min, 2019; 홍종호·고유경, 2003; 박주현 외, 2020), 고농도의 대기오염과 경

보의 발령은 야외활동 수요를 감소시킴을 보였다(Bresnahan et al., 1997; Neidell, 2006; Zvin 

and Neidell, 2009; 서미숙, 2015). 교통수단의 이용 역시 대기오염에의 노출과 관련이 있으

며, 교통수단별로 노출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Briggs et al., 2008), 대기오염수준은 교통수

단의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오염농도가 높은 시기에 발령

되는 경보제는 일시적으로 경보를 발령하므로 전통적인 규제에 비해 비용이 낮은 정책수단

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보다 강제성이 낮고 자가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충분

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아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낮을 수 있다(Cropper et al., 2014; Cutter 

and Neidell, 2009). 교통수단의 이용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대기오염수준과 경보의 발령이 교통량, 이용객 수, 주행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ummings and Walker, 2000; Henry and Gordon, 2003; Rosenberg, 2017;. Welch and Kramer, 

2005; 기동환·이수기, 2019). 국내 논문 중 기동환·이수기(2019)의 연구가 본 연구와 관련이 있

으며, 본 연구는 개별 통행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통행자의 통행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

구통계학적 요인들을 분석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2) 분석모형

Zellner(1962)의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을 사용하였다. 특정 교통수단의 이

용은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어 추정식 간의 오차항에 상관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오차항들의 상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가 도

출되었다. 개별 추정식을 통한 OLS(Ordinary Least Squares) 모형 분석보다는 추정식 간의 오차

항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모형 기반의 SUR 모형을 사용

하여 효율적인 추정량을 제시한다. 

3)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KTDB), 에어코리아(한국환경공단), 기상자료개

발포털(기상청)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통행실태조사는 통행일지(Trip Diary) 기반의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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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가구 및 가구원 특성으로 가구 소득, 자동차 보유 대수, 

성별, 직업, 5세 미만 가구원 수, 운전면허증 보유 여부, 근무 일수, 근무시간 등을 사용하였

다. 대기오염 자료는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의 경보발령 정

보를 사용하였다. 기상자료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교

통수단 이용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영향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상자료개발포털의 종관관측자료인 강수량, 기온, 습도, 풍속의 일평균 값을 분석에 사

용하였다. 농도와 기상자료는 출발지의 행정동의 중심점과의 직선거리가 짧은 측정소의 관측

치를 사용하였다. 최초 출발지의 대기오염 수준이 통행자의 교통수단별 통행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의 통행 일자와 최초 출발지의 읍면동을 중심으로 대기

오염 자료와 기상자료를 병합하였다. 

종속변수는 ①도보, ②승용차, 승합차, 화물트럭, ③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광역버

스, 고속버스, ④지하철, 일반철도, 고속철도, 경전철의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에 

해당하는 교통수단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3. 결론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와 대기오염 경보제가 교통수단별(도보, 자가용, 버스, 철도) 통행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 분석 결과, 농도와 경보제는 통행시간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자가용 통행시간

이 증가하고, 버스와 철도의 통행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는 통행자들이 통

행 시에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수단을 대체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의 통행시간 증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근통행 표본 분석 결

과, 농도가 높아지면 버스와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을 감소시키고, 자가용의 

이용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오염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 

회피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경보가 발령되면 경보의 취지에 부합하게 개별교통수

단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수단을 대체시키는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Bresnahan, B. W., Dickie, M., & Gerking, S., “Averting behavior and urban air pollution”, Land Economics, 

1997, 340-357. 

• Briggs, D. J., de Hoogh, K., Morris, C., & Gulliver, J., “E�ects of travel mode on exposures to particulate air 

pollution”, Environment international 34(1) , 2008, 12-22. 

• Cropper, M. L., Jiang, Y., Alberini, A., & Baur, P., “Getting cars off the road the cost-effectiveness of an 

episodic pollution control program”,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57(1) , 2014, 117-143. 

• Cummings, R. G., & Walker, M. B., “Measuring the e�ectiveness of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grammes”, 

Applied Economics 32(13), 2000, 1719-1726. 

• Cutter, W. B., & Neidell, M., “Voluntary information programs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Evidence from 

‘Spare the Air’”,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58(3), 2009, 253-265. 

• Henry, G. T., & Gordon, C. S., “Driving less for better air: Impacts of a public information campaig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2(1) , 2003,  45-63.

• Jun, T., & Min, I. S., “Air pollution, respiratory illness and behavioral adapt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PloS one 14(8), 2019, e0221098. 

• Neidell, M., “Public information and avoidance behavior Do people respond to smog alerts”, Center for 

Integrating Statistical and Environmental Science Technical Report 24, 2006

• Rosenberg, N. R., “�e EPA's Air Quality Index, and Public Transportation Usage in the Chicago Metro Region”, 

Journal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at Colby 4(1) , 2017, 5. 

• Welch, E., Gu, X., & Kramer, L., “The effects of ozone action day public advisories on train ridership in 

Chicago”,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10(6), 2005, 445-458. 

• Zellner, A., “An e�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d tests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7(298), 1962, 348-368. 

• Zivin, J. G., & Neidell, M., “Days of haz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tertemporal avoidance 

behavior”,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58(2) , 2009, 119-128. 

• 기동환, & 이수기, 2019,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하철 이용량의 관계분석과 미세먼지 대응정책의 실효성 평

가』,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4(4), 79-93.

• 곽소윤, 이창훈, & 임용빈, 2016,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KEI 포커스』, 4(5), 1-249.

• 박주현, 박영용, 이은주, & 이광수, 2020,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알레르기비염 외래이용에 대한 영향 분

석』, 『보건행정학회지』, 30(1) , 50-61.

• 홍종호, & 고유경, 2003, 『대기오염의 건강위해성 연구: PM2. 5 를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12(3), 

469-487.

• “KTDB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https://www.ktdb.go.kr, (2020년 7월 13일)

• “에어코리아”, https://www.airkorea.or.kr, (2020년 7월 13일)

•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 (2020년 7월 13일)



MEMO
세션 2. 지속가능한 사회

•	국내 도시공원 유형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_ 고하정 [(재)숲과나눔 연구원]

•	‘생태돌봄’의 시민화에 대한 연구 _ 김신효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임목축적 기준에 관한 연구 _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합]

•	남북산림협력 발전방향: 국제협력 도출과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_ 문예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파라과이 삼림 황폐화 문제에 대한 소고 _ 서지현 [(재)숲과나눔 연구원]



세션 2. 지속가능한 사회   107106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국내 도시공원 유형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고하정 [(재)숲과나눔 연구원]

1. 서론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단시간 내 공공주도의 대형공원 조성으로 양적으로 압축성장 하였다. 

서울의 경우, 1960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1974년 393개이던 공원수가 1983년 2,045개로 크

게 증가하였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에 속하는데, 서울시의 광역적인 대도

시차원에서는 서울시의 공원이 균등하게 양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역단위인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조성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 도시공원의 법적 유형 구분은 조성 및 유지관리주체, 지형특성 어느 쪽과도 일치되어 

있지 않다. 면적을 기준으로 유형구분 및 지정된 공원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공원의 기존 자원

을 활용하거나 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추가 도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원

의 실제 이용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용과 동떨어진 시설은 공원의 이용률을 저하하고 버려진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기조성된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공원 관련법도 개정을 통해 변화해왔다. 2005년 도시공원법 개정으

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이 구분되었다. 다양한 주

제공원 등장은 공원의 다양성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생활권공원은 여전히 면

적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적지를 포함하고 있는 공원들은 여전히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선릉, 의릉, 영휘원 등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

는 문화재이지만,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역사공원으로 지

정된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공공성과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도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다른 

시각이 존재하기에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길지혜 외, 2016).    

현재 법제적으로 분류된 공원유형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위한 면적 기준의 유형으로 

공원의 자연적 특성,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에 따른 이용계층,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은 천차만별

이다. 효율적인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예산 배분과 관리 측면을 고려한 공원유형 

분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시공원 유형의 특성 검토 및 해외사례 

비교검토를 통해 법적 유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공원 개념과 함께 법적유형의 변천을 정리하고, 주요 국가의 도시공원 개념

과 유형을 고찰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원 관련 법제도 

변천과 주요 국가의 공원 관련 법제도를 문헌 조사를 통해 고찰한다. 

3. 도시공원의 유형

도시공원의 유형분류 기준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사회문화적 배경 등 분류기준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다. 또한, 하나의 국가 내에서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하며, 시

대의 변화에 따라 유형구분을 변경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의 도시공원의 유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해 면적과 기능에 의하여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 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말하고,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

되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 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

례가 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34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부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까지 9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며 

1940년 3월 결정된(총독부 고시 208호) “경성부 시가지계획 공원결정고시”를 통해 서울시 공

원이 계획되었다. 당시의 공원은 전시 상황의 공습해 대비한 방공적 공간으로, 전시 후에는 

임시 거주지 역할을 했다. 1960년 까지는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내무부

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계속 준용하였으며, 전쟁으로 훼손된 산림 사방사업이 주요 정

책이었다. 이후 도시계획법, 공원법, 산림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법체계를 정립하였다. 

1961년 산림령을 산림법으로 대체하고 1962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

로 분리 제정하였다.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공공시설 입지 및 주택조성을 위해 공원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궁과 국군묘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67년 

「공원법」 제정으로 ‘도시공원’ 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되어 도시공

원의 설치 및 관리는 「공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공원은 공공재(公共財)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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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공원법」이 폐지되고,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되었는데, 「도시공원법」

은 도시공원의 독립된 법규로 조성계획과 공원시설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다. 2000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일명 ‘일몰제’)와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자연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2005

년 7월 「도시공원법」이 전면 개편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변경 제정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도시공원 유형에 대한 문제파악과 함께 해외의 공원 유형과 비교하여 지속

적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공원 법적분류 유형이 수정, 보완되어

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현재 법적공원 유형의 공원 재분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으

며, 제안한 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꼭 이러한 방안이 아니더라도 공원유형에 대한 심도있는 논

의를 통해 유형구분이 필요하며, 공원의 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 유형별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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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돌봄’의 시민화에 대한 연구 

김신효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1. 서론

본 연구는 현재의 생태위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 자연화되고 성별화 되어온 

‘생태돌봄’이 어떻게 주요한 시민사회의 의제이자 실천의 문제로 시민화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여성주의 돌봄 담론의 생태적 인식 부재, 생태여성주의의 시민화 논의 

결여 및 젠더중립적인 생태시민 담론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여성주의 시각에서 인간중심 

돌봄 논의를 넘어서 비인간종을 포함하는 돌봄 개념인 ‘생태돌봄’ 개념을 새롭게 모색하는 동

시에 이러한 ‘생태돌봄’이 어떻게 시민화 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방법을 통한 사례 연구이다. 문헌연구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생태와 돌봄, 시민 논의를 살펴보고 환경담론에서는 생태시민성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질적연구방법으로는 동물권, 생태농업, 플라스틱 프리 등의 생

태적 실천과 돌봄을 운동으로 확장하고 있는 여성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활동을 참여관

찰하고 개별적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성들은 돌봄을 통해 생태와 어떠한 관계

성을 새롭게 맺게 되었는지, 이러한 관계성은 어떻게 시민적 실천의 확장과 연결되었는지 특

히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생태돌봄’을 시민사회 의제로 시민화하게 되었는지의 과정과 도전,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에 자연화, 성별화 되어온 생태에 대

한 사회적재생산으로서 '생태돌봄'은 인간의 사회문화적 삶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노동과 돌

봄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비인간종에 대한 돌봄이라는 생태적 개념을 통해 인간만이 아니라 

환경이 포함된 돌봄으로 기존 여성주의 및 환경 논의를 확장한다. 둘째, ‘생태돌봄’은 젠더와 

생태의 역동적인 관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

인 노동이나 인간의 일방적 보살핌이 아닌 상호적이고 주체적인 돌봄으로 의미화 된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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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돌봄’을 실천해온 여성들의 생태와의 관계성, 일상적 실천의 확장 및 조직화 과정 등을 

살펴보면 인간과 생태, 돌봄의 상호작용이 정치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 ‘생태돌봄’이 

개인적 행위를 넘어서 시민화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인간중심 돌봄 논의를 비인간종 생태가 포함된 돌봄 논의로 확장하기 위해 동물

권, 생태농업, 플라스틱프리 등의 생태적 실천과 돌봄을 운동으로 확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중

심으로 어떻게 젠더와 생태의 관계성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고 시민화 되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인간, 생태, 돌봄의 상호작용의 젠더정치로서 대안 개념인 ‘생태돌봄’을 개념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젠더화된 생태위기의 문제에 대한 젠더, 생태, 돌봄의 통합적인 시민사회 의제로

서 ‘생태돌봄’을 제안하고 젠더정의에 기반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는 신유물론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관계적 물질로서 젠더와 ‘생태돌봄’

의 구체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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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임목축적 기준에 관한 연구

김은지(원주환경운동연합)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산림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의 산림

보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양한 도시 확장 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이는 개

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 허가 기준 중 산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지자체별 헥타르 당 임목축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자체별 임목축적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지자체별 헥타르 당 임목축적은 전

체 산림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법적 산림보호지역이 포함되면서 기준이 상향되어 있다. 산림

기본통계는 5년에 한 번씩 발표되기 때문에 새로운 통계 발표 전까지는 산림청 고시에 따른 평

균생장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이는 성장만 적용하고 훼손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에 새로운 

통계가 발표되면 계산∙추정된 헥타르 당 임목축적과 통계의 헥타르 당 임목축적의 차이가 발

생한다. 이러한 방법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 본론

본 연구는 2011산림기본통계와 2016산림기본통계의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였고, 전국 시

∙군∙구 단위로 분석하였다. 2016산림기본통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산림면적은 6,334,615ha, 

임목축적은 924,809,875㎥로 헥타르 당 임목축적은 145.99㎥/ha이다.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

지로 첫째, 법적 산림보호지역을 제외한 지자체별 헥타르 당 임목축적을 산출하여 ‘현행 지자

체별 헥타르 당 임목축적 산출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법적 보호지역을 제외한 헥타르 

당 임목축적을 산출하기 위해 법적 산림보호지역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림의 임목축적과 면

적을 제외하여 진행하였고, 두 방식으로 산출한 값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평균생

장률을 적용하여 계산∙산출된 헥타르 당 임목축적과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통계상 제공된 

임목축적을 비교하는 ‘현행 지자체별 헥타르 당 임목축적 값에 대한 연도별 계산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국립공원, 지역, 산불피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지 검정하였다.

3. 결론

본 연구 결과 자연환경보전림을 제외한 후 헥타르 당 임목축적이 낮아 개발이 쉽게 이뤄졌

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산림면적(5,500,635ha)은 그렇지 않은 곳의 산림면적(778,532ha)보다 약 

7.1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t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립공원이 포함된 지역과 도지역이 그

렇지 않은 지역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의확률은 각각 0.017, 0.204로 나타

났다. 

계산∙산출 값과 통계 값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5%이상 차이나는 지역의 중 통계 값이 

높은 산림면적(2,839,228ha)은 그렇지 않은 곳의 산림면적(540,043ha)보다 약 4배 높게 나타

났다. 또한 t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립공원이 포함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의확률은 0.004로 나타났다. 산불면적에 따른 연관성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 결과가 갖는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산림보호지

역을 제외한 헥타르 당 임목축적을 개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는 해에 그 기준이 바뀌므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시∙군별 혹은 구역

별 특징을 담은 평균생장률에 대한 연구나 지자체별로 대규모 산림변화의 정보를 적용 매해 

재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담은 정보로 개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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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림이 많거나 차이가 0%인 경우

자연환경보전림 제외 전 헥타르 당 임목축척이 낮은 지역

자연환경보전림 제외 전 헥타르 당 임목축척이 높은 지역

<그림 7> 자연환경보전림 제외 전∙후 헥타르 당 임목축적 차이에 따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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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산림협력 발전방향1

국제협력 도출과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문예찬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1. 서론

본 연구는 산림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적용하여 기존 남북산림협력의 한계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산림협력은 국제사회 동향과 달리, 산림의제의 

확장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제협력 도출에 관한 한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사

회 및 한반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 산림협력을 문헌분석하고 국제협력 관점의 적용을 통해 

남북산림협력의 방향성을 제언한다. 우선 남북산림협력과 국제협력 간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적용을 통해 산림의제와 다른 의제 간 연계성 강화와 국제협력 도

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한반도 의제가 국제사회로 회부된 현 시점에서, 남북산림협력은 

다양한 요인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 동의가 이미 구축된 의제를 활용하여 중

단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산림협력은 국제사회 의제를 적용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본론

1) 연구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는 북한산림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거친 후에 산림 부문 국제개발협력과 대북 

산림지원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한반도, 국제

사회 차원에서의 산림전략 및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이후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그간의 남북

산림협력 한계성을 파악하고, 남북산림협력의 이행조건과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대북 산림지원에 접근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국제사회 지

원과 남북산림협력의 한계를 보완한다.

1　이 연구는 산림청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문헌분석

1. �국제사회 산림분야  

개발협력

2. 북한산림정책

3. 남북산림협력

국제협력 관점의 적용 남북산림협력
방향성 제언

1. �국제협력과의 

괴리 해소

2. �평화산림이니

셔티브 발전 방

향 및 과�제

1. 국제사회 동향

1.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 간 연계성 

모색

2. �국제사회 파트너

쉽 적용(LNFF)

2. 남북산림협력의 합의

1. 산림의제 확장성

2. 평화산림이니셔티브

<그림 1> 연구분석틀 및 흐름도

2)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특성과 동향

산림분야 국제개발협력은 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다른 분야로의 지속적인 연계를 강조하는 

확장성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OECD DAC 회원국의 산림 ODA는 기후변화, 생물다양

성, 생계유지와 연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SDGs와의 연계성 강화에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동향은 2015년 SDGs 채택 이후 가속화되었고 국제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이 개

별국가의 산림 ODA 정책 및 전략에 투영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의 산림협력 논의는 유엔과 EU 기관(EU Institutions)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

고 있다. 유엔은 유엔산림포럼(UNFF)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전략

계획(UNSPF)을 수립하였고, 지구산림목표를 설정하였다. EU 기관의 경우, 지속가능한 산림

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 사막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등과 연계하여 산림 분야 개발협력

을 진행하고 있다. OECD DAC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산림분야 국제개발협력은 지구산림목

표를 중심으로 SDGs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의제로의 확

장성이 발견된다.

3) 남북산림협력 발전방향 모색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산림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괴리를 해소하고 남

북산림협력에서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
2 즉, 국제사회 산림분야 개발협력에서 지속적으

로 나타났던 산림의제의 확장성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협력의 보편성과 남북산림협력

의 특수성을 공존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산림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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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 아래, 국제협력 관점에의 한반도 산림문제 조망하고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자 한다는 점에서 국제협력과 남북산림협력의 조화(harmony)에 기여할 수 있다. 

남북산림협력은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적용하여 국제협력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

존의 남북산림협력은 산림의제의 확장성보다는 수렴성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3
, 국제사회지

지 도출에 한계를 지녔다. 그러나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적용을 통해 평화와 산림을 중심으

로 경제성장, 빈곤감축, 식량안보 등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평화산림이

니셔티브는 남북산림협력과 국제협력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남북산림협력에서의 국제협력 

도출을 위한 기반조성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유엔 산림포럼,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

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산림분야 파트너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과 과제

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SDGs 간 연계성 강화방안 역시 모색할 수 있다.
4 이 밖에도 한반도 

산림의제를 중심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남북산림협력에서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남북관계 개

선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확장성과 수렴성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결론

산림분야 개발협력은 OECD DAC 회원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국제협력

은 유엔산림포럼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및 지구산림목표

로 수렴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산림 그 자체에 관한 논의보다는 다른 의제와의 연계성 강

화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성장, 식량안보, 빈곤퇴치 등과의 종합적 논의가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기존의 남북산림협력은 국제사회의 확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산림협력 진행에 있어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을 모색하지 못한 채 의제 다각화 및 후속회담 개최를 이끌어내지 못했

고, 국제협력의 확장성과 결부되지 못하며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국제협력 차원, 남북협력 차원에서 논의하며 남북

산림협력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일차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산림 분야 파트

너십을 활용하여 산림의제 확장성 및 다른 의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3　기존 남북산림협력 의제는 산림 의제가 다른 의제와 연계되기 보다는, 산림에 초점을 맞춘 의제를 중심으

로 산림 그 자체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고 이러한 특성은 수렴성으로 대표된다.

4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 축인 평화와 육상생태계는 각각 SDG 16, 15와 연결되며, 빈곤감축, 식량안

보, 경제성장의 경우 각각 SDG 1,2,8과 연결된다. 

는,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지만, 남북협력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의제

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남북회담의 의제를 활용하여 국제협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을 도출하며, 국제사회 지지를 이끌어낸다. 산불공동대응의 경우, 남북차원에

서는 2002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지만, 산불의제는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적용을 통해 산불의제의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며, 이

를 통해 기존 국내외 정치환경 변화로 지연되었던 산불공동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

다. 국내적 기반의 한계를 국제협력으로 보완함으로써, 산림협력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

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산림협력은 판문점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

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해 국제협력 기반을 충

분히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를 온전히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국제정

치의 역학관계에 따라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작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남북산림협력에서의 국제협력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남북산림협력은 대북제재와 국제정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가능성과 기반조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고 즉각적인 협력을 이행하기 위해

서는,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산림협력이 다양한 요인으로 제한받

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동의가 이미 구축된 의제를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산림협력은 한반도 의제가 국제사회로 회부된 현 시점에서, 어

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

평화산림이니셔티브

국제협력 차원

지속가능발전목표

산림 분야 파트너십

기존의제 활용

산불공동대응

남북협력 차원

산림의제 확장성 및
연계성 확보

국제협력 한계 보완,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

<그림 2>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추진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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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파라과이 삼림 황폐화 문제에 대한 소고

서지현 [(재)숲과나눔 연구원]

1. 서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파라과이는 국제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국내

외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증가하면서 파라과이의 삼림 황폐화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숲은 목재, 고무 등과 같은 경제적 부산물을 우리에게 제공해줄 뿐 아니라 

숲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계와 문화 유지에 있어 중요한 사회문화적 기반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숲은 다양한 비인간 생물(동식물, 곤충, 조류 등)이 생존하는 공간이자 이

산화탄소의 저장고, 그리고 기후 및 생태계 순환을 조율하는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

는 공간으로 20세기 후반부터 국내외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남미 지역에 위치

한 대표적인 숲 공간인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1990년대 이후 지대한 국내외적 관

심과 정책 변화로 인해 최근 들어 산림 황폐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살펴 볼 파라과이 동부의 대서양림 지역은 아마존 지역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실제 남미에서 삼림 황폐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생물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그곳에 살고있는 많은 농민과 원주민들의 삶도 함께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파라과이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서양림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그 인식적, 정책적 문제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이다. 환경위기와 생태

변화에 주류적 설명은 인구증가나 생태결핍 혹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 및 통제 제도나 기

술을 발전시키지 못한 결과 오늘날 인류를 포함한 지구가 절체절명의 생태적 변화와 위기에 

처해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태현상에 대한 비정치적 접근과 달리 정치생태학은 환

경위기와 생태변화에 기저한 근본적 요인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한 대표적인 다분과적 학문분야이다. 지리학자이자 정치생태학자 중 한 명인 폴 로빈스

는 정치생태학이 생태변화와 환경위기에 대한 주류적 접근(비정치학적 접근)의 한계를 노정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비판적 역사편찬, 탈구성, 그리고 신화 깨기 연구”등의 방

법을 통해 “파괴적인 사회 환경의 결과를 만드는 이야기, 방법, 정책”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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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주장했다 (폴 로빈스, 2004: 45). 다분과적 학문의 특성상 정치생태학은 현재의 학문 

분과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생태학, 지리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

과학문의 영향을 흡수하며 발전하였으며, 현재도 여전히 진화 중인 학문 분야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정치생태학이라는 큰 범주 내에서 파라과이의 숲과 사회 간의 관계 변화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대서양림 황폐화 요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파라과이 농업 근대화와 삼림 황폐화의 상관성

파라과이에서 농업 발전이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파라과이의 농업 

활동은 주로 수도 아순시온과 그 주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왔다. 농업 발전이 본격화

되기 이전에는 비록 대농장들이 다수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많은 대지주들은 주로 마떼(yerba 

mate)를 경작하거나 목축 혹은 숲의 부산물들을 채취하는 차원에서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마

떼의 경우 일부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경작하기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여전히 야생에서 채취

하였으며, 벌목 산업의 경우도 목재를 대규모로 운송할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되지 않은 상황에

서 주로 파라나강 주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1940년대를 전후하여 마떼와 

목재 수출 활력이 감소되면서 전통적인 농업 부문이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아순시온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농업 생산 지역에서 잠재되

어 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특히 이전 시기부터 지속해서 제기된 불평등한 토지 

분배 구조의 개선과 농업 근대화 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스트로에스너(Stroessner)정권은 1954년부터 1989년까지 약 35년간 

파라과이를 철권 통치한 군사 정권으로 국가 근대화 발전과 반공정책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스트로에스너 정권이 선택한 근대화 발전 전략의 핵심축에는 농업 근대화 발

전에 있었는데, 이는 세계 대공황 이후 다수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수입대체산업화 전략

을 통해 근대화 발전을 펼친 것과는 다른 방식의 발전 전략이었다. 나날이 증가하는 토지 분배

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함과 동시에 농업의 근대화 발전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진한 스트

로에스너 정권이 선택한 근대화 발전 전략의 핵심에는 당시만 해도 여전히 개간되지 않은 “황

무지” 혹은 “천연림”으로 인식되던 파라과이의 동부 국경 지역 개발이 자리하고 있었다. 파라

과이의 대표적인 삼림 지역인 이 지역을 개간하여 새로운 농경지로 확보함으로써, 토지 분배

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무마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농업 근대화 발전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집

중적으로 투자하여 농업 발전을 통한 국가 근대화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였다. 

파라과이 뿐 아니라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주변 남미 국가들도 유사하게 펼

친 농업 근대화 전략의 핵심은 황무지로 인식되던 숲 (혹은 삼림)을 농지로 개간하여 무토지 

농민 혹은 영세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

이었다. 근대화 발전을 위한 삼림 개발 정책은 벌목을 통해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 이외

에도 도로망의 확충, 댐 건설 등의 각종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반함으로써, 삼림 파괴의 

서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되기 시작한 삼림 지역은 토지 투기

업자, 목축업자, 광산업자 등 삼림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높아진 개발 기회를 노린 많은 

개발업자들의 투자처로 변모되기도 하였다. 

파라과이의 경우 스트로에스너 정권하에서 1963년 농업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동부 

국경의 삼림 지역 개발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 분배를 기대한 많은 영세 농민들

이 동부 삼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군사 정권하에서 이뤄진 농업법은 영세 농민들에

게 새롭게 개간된 토지를 분배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정부 관계자와 외국 자본

에게 분배되는 토지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기간 동안 파

라과이 동부 국경 지역 국유지의 상당 부분은 스트로에스너의 가족 및 친지, 고위 정부 관료, 

군 장성 등의 손아귀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매각된 국유지는 또다시 외국 자본 (특히 브라질 

자본농)에게 매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파라과이의 농업법은 전통 농업 지역에서의 토

지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근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동부 지역의 삼림 개발 정책을 통해 

문제를 동부 국경 지역으로 확대 재생산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새롭게 개간된 동부 삼림 

지역에서 추진된 농업 근대화 정책으로 파라과이의 농업은 점차 브라질 상업농을 비롯한 외

국 자본과 기술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파라과이는 급격한 삼림 황폐화

를 경험하게 된다. 농업 발전 정책과 이와 연관된 인프라 건설 프로그램의 결과 한때 파라과

이 동부의 85% 이상을 차지했던 대서양림은 1970년대 전체 면적의 73.4%만 남게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보다 가속화된 농업 발전 정책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40.6%, 2000년대에는 

24.9%만 남게 되었다.

2) 1990년대 이후 파라과이 대두 산업의 발전과 생태사회적 변화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는 주로 면화(cotton)와 대두(soybean) 생산과 수출이 파라

과이의 농업 발전을 이끌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파라과이의 농업 생산 지형은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1996년 유전자 조작(GM) 대두의 사용이 주변국인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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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합법화되고, 이후 파라과이로 밀매되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파라과이의 농경지가 점차 

유전자 조작 대두 생산지로 전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변국들로부터의 유전자 조작 대두 

밀매와 다국적 농·기업들의 유전자 조작 대두 합법화 압력에 마주하여 2004년 파라과이 정부

는 결국 자국에서 유전자 조작 대두 생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이렇게 파라과이에서 대규모로 

생산되며 경작지 면적을 확장시키고 있는 대두(아래 지도)는 주로 식물성 기름이나 가축의 사

료로 사용되거나 최근 들어 바이오 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사

용되기도 한다. 그 결과 파라과이 동부 지역에서의 농업 지형은 대규모로 이뤄지는 대두의 단

일 경작화로 특징지어지게 된다. 이로 인한 삼림 황폐화율의 증가로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두 

번째로 삼림 황폐화율이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 이처럼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된 

파라과이의 농업 발전은 특히 동부 삼림 지역에서 숲이 위기에 처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파라과이 대두 산업화 생태사회적 변화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적, 정책적 문제에 대한 고찰

3. 결론

이상에서 우리에게 다소 멀게 느껴졌던 파라과이에서 숲과 사회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

게 변화해왔는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숲의 위기와 숲의 기회를 고찰해보았다. 마

떼 차를 마시는 전통은 과라니 원주민에게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스페인 정복자

들이 지역에 당도하기 이전부터 숲의 섭리를 이해하며 숲에서 얻을 수 있는 마떼를 다양한 방

식으로 음용하며, 현세대까지 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파라과이의 농업 발

전 과정에서 숲은 사회 혹은 사람과 공존하던 대상에서 미개발 혹은 저개발된 황무지로 인식

되었으며,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농경지로 개간되었다. 숲이 존재하던 파라과이 동부 지

역의 땅은 국가 정책과 많은 파라과이 농민들, 그리고 브라질 상업농 등에 의해 면화밭으로 그

리고 대두 밭으로 개간되고 경작되었으며, 파라과이는 남미의 대표적인 농업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개간된 농지에서 살던 사람들, 그곳

으로 이주 간 농민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발전”을 위해 농지로 개간되던 숲은 기

후위기 속에서 황량해진 채 또 다시 국내외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최근의 소규모 혼농임업

의 성공적 사례는 아마도 숲과 우리와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을 해본다. “개발”해야 할 대상이 아닌, 스페인 정복 이전의 과라니 족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숲은 인간의 삶과 공존해야 할 자연 주체가 아닌지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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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Agriculture and Cooperation in Asia

Towards Organic Asia: Young Organic Farmers

Narumon Paiboonsittikun [Coordinator / Towards Organic Asia]

Cooperation(About TOA Network)

Organization Background

Satherakoses 
Nagapradipa 
Foundation

School for 
Wellbeing 
Studies and 
Research

Towards 
Organic Asia

TOA is focusing on strengthening and empowering a dynamic network of organizations, 

experts and committed individuals that will support information and experience sharing, technical 

knowledge exchange and joint activities in order to holistically promote organic agriculture / 

agroecology practices in Asia through four thematic working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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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of Agriculture The World Food Chain

CP’s Role Thailand Food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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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re from 1 Banana 

A comparison between retailers in the EU and convenient stores �ailand

Alternative Agriculture and Agroecology

1.  �Organic farmers gain higher income by selling directly to consumers and lower 

their production cost by not using agrochemicals.

2.  �Communities engage in organic agriculture resulting in sustainable food 

supplies.

3.  �Health and wellbeing through consumption of organic produce and not being 

exposed to agrochemicals.

4.  Quality education possible due to higher income from organic agriculture.

5.  Organic farming appeals to all genders and age.

6.  �No chemical run offs from organic farms so canals and rivers are not polluted.

7.  �Renewable energy such as biomass in organic agriculture with less carbon 

emission/ food print.

8.  Healthy and prosperous working lifestyle amongst organic farming groups.

9.  Organic food industry and related innovations are growing with rise in demand. 

10.  �Reduced inequalities due to higher standard of living for farmers and more 

Societies created between farmers and consumers.

11.  Communities and cities thrive sustainably based on organic lifestyle.

12.  �Balance between consumption and production is restored with organic 

practices. 

13.  �Responsible producers and consumers due to organic lifestyle leads to 

positive climate actions. 

14.  Ecology is restored without chemical run offs into the water systems.

15.  Soil fertility is restored without the use of agrochemicals.

16.  �Inclusive societies created in cluster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ased on fair trade.

17.  Sustainable development possible with balanced foo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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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and Marketing

 

In order to develop strong markets for locally grown organic products, consumers need to 

understand how the system works and a mutual learning proces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needs to be set up. Alternative marketing approaches such as Community-Supported Agriculture 

(CSA),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PGS), direct farmers’ markets and cooperatives, can narrow 

the gap between farmers and consumers together it will help improves both farmers and consumers’ 

quality of life. In the Mindful Markets, rural producers and urban consumers care mutually for each 

other’s real needs: care for people, care for food, care for landscapes, care for human habitat, care for 

culture. 

Green Market Network started in 
2006

Network of producer-social  
enterprise-consumer

Mindful Markets Asia Forum

started in 2014

Mindful Markets are alternative approaches for 
shaping food systems based on full awareness 
of interconnected factors and driven by the 
principle of “Organic Food for All.”

Mindful Markets Asia Forum

Thai Assembly “Food Citizenship”

Public Forum “The Right to Healthy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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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ful Markets Social Enterprise Course

Business 
Model / 
Business 
Plan 

Module 1

Excursion
Trip 
and SE 
Cases

Module 2

SE indicators 
and Business 
Development 

Module 3

•••
•

Mentoring 
and Business 
Presentation

Module 4

Action Research and Advocacy

Thailand GMOs Timeline

Rejected Papaya from EU 

EU found 2.36 times GMOs detected from papaya exported from �ailand 

A multi-level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latform at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can create innovation and contribute for wide understanding of organic agriculture / 

agroecology in di�erent contexts.

 

The 19th Organic World Congress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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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or Organic: What are the Changes for Our Farmers?

 

Multi-stakeholder Meeting on GMOs

Technical Support and Exchange

Visiting Organic Seeds Community

• TOA partners and alliances visited Tsirang on 20 April 2017.

• To strengthen the initiative for organic seed production, Towards Organic Asia (TOA) will sponsor 

the monthly operation cost for the �rst year through fundraising.

• A schedule and committee for the operation costs will be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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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ng Farmers Group on Organic Seeds Production 

Mobilizing A New Organic Seeds Growers Group

Crop Growing

• �e villagers grew di�erent varieties in the nursery that was built 

in the community.

• Bitter gourd  •   Chili 

• Cucumber  •   Sponge gourd 

• Pumpkin •   Soybean

• Zucchini  

Young Farmer In Thailand

• �e diversity of young farmers 

• Young rural people and students in agriculture: their visions of farming, future plans 

• Policy options to support the installation of young farmers: Preferences of some youngs and 

students

• Alternative Agriculture Network’s plans

Introduction 

• In one village in the North East, the average age of farmers had increased from 35 to 55 years 

within 25 years

• Young people have moved to �nd a job in cities => few people in the 20-40 age interval in villages 

=> 58 years ol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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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challenges 

• An increasingly common “vicious circle”

Low income 
from farming

Limited interest of farmers 
to make e�orts to improve 
farming systems

Limited interest of young 
people to become 
farmers 

Current farmers are 
ageing

• High importance of young farmers to face current challenges of the �ai agricultural sector (higher 

productivity, mor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ractices, etc.)

Main problems faced by young farmers 

Young 
Organic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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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Organic Farmer films Thank you

Towards Organic Asia Alliance

Young Organic Farmer

Inspired by ICE Network, S. Korea
Supported by SHE Foundation

www.towardsorganicasia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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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mote community based organic farming practice  
for their food security and economic stability 

N.Dayalan [Director /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undation-India]

Introduction 

HRDF is a non profit, voluntary organization which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initiatives 

to promote the social, economical and living standards of the rural dalit, tribal, women and  

marginalized at Northern Tamilnadu – India .Speci�cally assisting and capacitating the community 

to access decent employments, peaceful and environment conditions, stable income, health, better 

living conditions and social dignity.

Concept of organic farming 

• Today the conventional farming system which uses chemical fertilizer and pesticides has severely 

a�ected soil fertility, microbes, crop diversity, ecological and biological conditions and has been 

causing various health a�ects to human society.

• At this condition organic farming system is the best way to save our land, life, environment and 

our future generation.

• Organic agriculture is a system of farming using local resources to improve development initiatives 

among the community.

• �e organic farming system ensures the soill productivity, better water management,prevent soil 

erosion, control pollution, protect and promote bio diversity.

• It links organic farming values -eco system -Human and animals.

• Another side the organic farming practices lead to the social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 At this context HRDF has been promoting organic farming activity for livelihood and economic 

development of marginalized community in Chengalpattu district, Tamilnadu, INDIA.

• Over 2500 women marginalized farmers of 120 women farmers groups from 50 villages have been 

involving in organic farming in 750 acres of land.

• The goal of the organic farming is to create integrated, environmentally sound, safe food and  

economically sustainable agriculture production system.

• In order to develop and practice organic farming concept among the community, HRDF has 

been capacitating the marginalized farmers by training and assisting them in adoption of organic 

farming concepts and skills.

• �e learning has been that farmers come together for easier facilitation of the training and later 

carry out common interest activities that will enhance sustainability in safe food production and 

take care of the environment and earn self income and employment for them.

Organic farming techniques and methods

• Our farmers are using locally available organic inputs at cost e�ective which improves soil fertility, 

soil humidity, bio worms.

• They do involve in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nature manure, organic pest control 

liquids, crop growth tonics using locally available nature inputs like composts, leaves, waste of 

plants and animal.

• Various cropping systems are followed such crop rotating, multi crop, intercropping which help 

to soil productivity, disease and pest control, weed control, the soil erosion and increase the crop 

growth and yield.

Community development

• Organic farming can provide community development bene�ts through enhanced secure, more 

decent employment, nutrition food security, growing own food in community, self income and 

economic stability of rural community.

• It reconnects consumer with organic farmer and stimulating positive economic multiplies.

• In organic farming system the soil, water, plants, animals and human being are linked, in organic 

farming system everything is connected with everything else.

• �e organic farming practices lead to a comprehensive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enable 

the community to access nutritious food security, improved health conditions, decent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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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secure employment, public health improvement, income, improved living standards 

and quality life and social equity.

Conclusion 

• Organic farming has experienced considerable growth in recent at HRDF target area.Organic 

agriculture system enhancing and developing local economy.

Organic Potentially more secure employment

Farming Ensure safe food security

Contributing  Environmentally sound

 Contributing to community development

 Socio economic linkages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Market-based, Eco-friendly Agriculture Programme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Sector  

in South-Eastern Asia

Buyoung Cho [Camp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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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ade and Solidarity  

among Asian countries

Jihyun Jeong [CoopY Cooperative]

What is Fair Trade?

• Fair Trade is a global movement that aims to make bette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small-scale farmers and marginalised workers in developing countries by trading products 

with fair price and long-term partnership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defined by 

WFTO, Fairtrade International and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

• Fair Trade producers are provided with social premium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which lead to better performance and quality of products. 

• Alter trad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wo streams of Fair Trade

   

	 Labelling, mainstreaming 	 Guarantee system, solidarity and trust 



세션 3. 아시아 환경   155154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Korea’s Fair Trade market

• Civil Society Movement

• Radical

• Flexibility

• Direct Trading

• �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Resistance

• Rigidity

• Importing European 

Fairtrade products

8.8

KFTO Fairtrade Korea 

(US dollar, million)

Sources: iCOOP 2017 annual report, Fairtrade International 2017-18 annual report

8 26.5

Total: 44.6

Partner countries and trading products

Key actors in Korea: Fair Trade organizations(FTOs), consumer co-operatives and NGOs. 

• In Asia: Philippines, Vietnam, Cambodia, Indonesia, India, Laos, 

�ailand, Sri Lanka, Bangladesh, Nepal and Palestine, East Timor, etc.

• Types of products: food, handicrafts and textiles, and most of them originate 

from agriculture. 

25-30 
countries

Fair Trade muscovado industry of the Philippines 

• �e export-oriented commercial system of the sugar industry, mainly dependent on the American 

market (90%)

• Diverse factors like white sugar, drop of international sugar prices, and natural disaster made 

muscovado producers marginalized

• Negros and Panay Islands as classic fair-trade productions site that trade with various fair-trade 

consumer organizations in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Source: Eom (2014) Community Empowerment through Fair-trade : A Focus on the Partnership Between iCOOP KOREA 
and PFTC/AFTC

Case 1. iCOOP and PFTC/AFTC in Philippines 

iCOOP’s Fair Trade practices

• iCOOP Sales of Fair Trade (US dollar, million) 

2016 2017 2018

7.2 8.8 9.4

• Practicing Fair Trade since 2007

• 11 partner countries 

• Fair Trade funds for producers (US dollar, thousand)

2016 2017 2018

66 63 59

Source: iCOOP 2018 annual report

History of iCOOP-PFTC/AFTC partnership

• 2007.9.10~9.14 First visit to PFTC (Panay Fair Trade Center) 

• 2008.5.  Second visit to PFTC

• 2008.11. starting to trade Muscovado with PFTC

• 2010.12 Philippines AKC muscovado factory project groundbreaking ceremony

• 2011.12 AFTC(Antique Fair Trade Center) muscovado factory project complete

• 2013.1 A study tour to PFTC, AFTC producer sites 

iCOOP-PFTC/AFTC partnership

• PFTC established in 1991 with the support of CTM in Italy (70~80%); iCOOP is the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 PFTC exports muscovado to France and Banana chips and ginger jelly to Italy through CTM

• iCOOP established AFTC(Antique Fair Trade Centre, producer co-operative) in 2011-12

• Muscovado factory built 

• About 60 members (as of 2019)



세션 3. 아시아 환경   157156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iCOOP-PFTC/AFTC partnership

• AFTC Community Center(built in June, 2015) as a daycare facility and meeting place for workers 

and residents in the village

• Meeting room and canteen on the ground �oor, library and computer room on the �rst �oor

• Residents in the village, iCOOP, local governments 

• �e Fair Trade tour from iCOOP in 2018 and 2019

• Building solidarity between consumers in Korea and producers in Philippines

• A�ecting consumer behaviours and awareness  

Case 2. Dure consumer co-operative and ATPI(Negros island) 

Dure’s Fair Trade practices

• APNet(2004, a subsidiary for Fair Trade) to PTCoop(2017, a multi-stakeholder co-operative 

whose members are 4 major consumer cooperatives in Korea – Dure, Hansalim Federation, Happy 

Consumer’s Co-operatives Union, and Korea Federation of University Cooperative(KFUC))

• PEOPLE TO PEOPLE TRADE: an intermediation to support self-reliance of producers in the 

South and a trade transaction as a solution of problems through a solidarity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History of Dure-ATPI Partnership

• 2003 A general assembly of Dure coop decided to launch People to People Trade business

• 2004 Dure-ATJ(Alter Trade Japan) partnership

• 2004 APNet Inc., a subsidiary company of Dure Coop, was established and launched Muscovado 

(unre�ned sugar) from the Philippines (ATPI)

• 2006 �e Philippines-Negros project initiated(574 producers of 12 organizations)

• 2007 Participated in the Preparatory Convention for APF(People’s Gathering in Fukuoka – 

International Conference) in Fukuoka City, Japan 

• 2008 Running Founding Assembly and the 1st Board of Directors Meeting of APF in Seoul

• 2016 A study tour to producer sites in Philippines 

• 2017  APNet Inc. transformed into People’s Fair Trade Cooperative (PTCoop)

Dure-ATPI Partnership

• ATPI(Altertrade Philippines, Inc.) established in 1989; 430 sugarcane producers in 11 

communities and 2,658 Balangon banana producers in 8 regions (as of 2018) 

• BARC Project (2015~) 

-  Using funds from muscovado sales of Dure, it helps develop small-scale producers and their 

communities’ self-reliance and entrepreneurship in Negros. Includ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producing sugarcane, di�erent projects are conducted to increase source of income

2015-2017

313 producers in 7 sugarcane communities involved
Sugar mills in communities, auto water pump facilities, Carabao project, etc.
Funds: 38,400 dollar

2018-2019

276 producers in 7 sugarcane & Balangon banana communities involved 
Drinking water project, poultry farming and hog raising project, community farms project, multi-
purpose centre establishment, etc. 
Funds: 35,000 d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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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ATPI Partnership

• Korea-Philippines Negros member exchange programme

- Producers and consumers meet each other in person, listen to each other’s stories and see how 

products are produced

- PTCoop member orgs, once every year (Oct~Dec)

Source: PTCoop website

Solidarity among Asian countries through Fair Trade

• As such, Fair Trade is a sustainable way of promoting cooperation and building solidarity among 

Asian countries, especially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nsumers in Korea. 

• Also, Fair Trade is well suited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me FTOs in Korea, for 

instance, cooperate with KOICA, Korea’s development agency, to support farmers and producers 

in developing countries. 

• However, the leading organizations can only run Fair Trade businesses in small-medium scale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di�erent organizational missions, capacity, small market size, etc.

• �us, more actors, like iNGOs and enterprises, who ar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have capacity to scale up such businesses need to participate in Fair Tarde, so as to capitalize 

on the positive impacts on Asian developing countries.   

세션 4. 산업보건/환경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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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활동사례연구

SK하이닉스 사외협력업체 지원모델의 지역사회 확장 모색

김대현, 박채리 [(재)숲과나눔 일환경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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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기업이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내 의무실 또는 병원을 두거나 보건관리자를 선

임하여 근로자들에게 건강, 질병에 대한 상담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자원과 인력,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하거나, 힘들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기

본적인 안전보건 활동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령 근로자, 여성 근로

자 등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근로자와 관리자,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부담스러운 직접적 관계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작업환경개선, 안전보건서비스 요구를 하

기가 쉽지 않아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안전보건교육이 어려운 실정 등 소규모사업장 현실을 

고려한 효과적인 안전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자건강센터, 안전보건기술지도(국고지원사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사업은 경직성과 성과주의, 사

업의 분절성이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현장에 기반한 직업건강 서비스 모델

로서 일환경건강센터의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모델로서 확장을 위

한 과제를 검토해본다.

2. 본론

일환경건강센터에서는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산업보건지원사업을 통해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SHE컨설팅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해당 전문 프로그램 협의 및 운영을 통해 협력업체 산업보건수준 향상 및 노동자 건

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협력업체 사업장의 산업보건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고

위험 그룹 개별 전문상담 및 지도, 집단 프로그램 운영,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장 특

성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맞춤형 사업을 수행한다. 

<표 1>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산업보건 지원사업 프로세스   

SHE 컨설팅 대상 선정 프로그램 협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DB 구축 자료 송부 결과 설명, 보고서 송부 결과보고서 작성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SHE컨설팅 참여사업장 중 고위험으로 평가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사항 및 관리상태 확인 지도하고 현장의 작

업환경개선 필요사항과 전반적인 산업보건수준을 평가하여 위험성평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

여 작업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장 당 최대 연간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개선완료 

후 3년간 개선품목의 임의매각, 훼손, 분실, 구조의 변화, 중대한 결함 등 관리상태에 대한 사

후관리를 실시한다.

<표 2> SK하이닉스 협력업체, 지역사회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절차

작업환경컨설팅 대상 선정 신청 및 접수 적합성평가

사후유지관리 지원금 지급 개선완료 확인 품목 및 시설 개선 

2019년 협력업체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일환경건

강센터는 이러한 SK하이닉스 사외협력업체 지원모델을 지역사회 영세한 소규모사업장으로 

확장하여 진행 중이다. 기존의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작업환경측정, 특

수건강진단 수행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조차 미비한 가장 열악하고 시급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다. 

또한 단순히 사업주의 신청이 아닌 산업보건 전문가의 작업환경컨설팅 및 심사위원회를 통

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기초하여 전문성과 운영의 융통성을 발

휘해 가능하고, 법적 보건조치 이행이 미비한 사업장이더라도 선 지원 후 법정 기준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까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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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사회 소규모사업장 산업보건 지원사업 프로세스   

작업환경컨설팅 
(산업보건평가표 작성)

산업보건지원 신청서접수 산업보건지원 계획수립 작업환경개선(표2 참조)

지속관리
(사업장 DB 구축)

일터주치의 협약 결과 보고서 작성, 송부 직업건강프로그램 운영

현재 청주 지역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로 인력작업 및 부

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과 작업공간의 분진 발생 및 화학물질 취급

으로 인한 호흡기 노출 위험,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 위험이 가장 많은 개선필요사항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전자동 기계 확보, 국소배기장치 설치, 우마형 사다리 및 안전난간 등을 개선

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해 발제하였다. 그리고 실제 개선 사례를 통해 소규모사업장

의 현재 실태와 작업환경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난 2019년 SK하이닉스 사외협력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작업환경개선 후 긍정적 변화 여부’에서 매우그렇다 80%, 그렇다 

20%,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재참여 여부’ 에서는 100%가 재참여 여부가 있다고 답했다.

올해 확장된 지역사회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별 현장 라운딩을 통해 작업

환경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산업보건수준을 평가하는 절차로 작업환경컨설팅을 수행하

여 그 결과로 도출된 사항에 한해 지역사회 소규모사업장 7개소에 작업환경개선 비용을 지원

하였다. 7개소 사업장은 모두 50인 미만 규모이며, 전체 개선필요사항 43건 중 14건이 개선완

료되어 33%의 개선율을 보였다. 

일환경건강센터의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비해서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이 용이하고 개선비용지원을 넘어서 사업장여건에 맞는 보건 및 건강증진 프로

그램과 연계되어 운용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유연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사업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추후 지

속적인 현실적용과 개선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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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운동의 혼합효과가 미치는 건강영향 예측 및 평가 

심혈관질환 & 당뇨병을 중심으로

김성래 [(재)숲과나눔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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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3년, WHO의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를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그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실제로 지금껏 많은 

연구들을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증가가 사망과 질환(심혈관, 호흡기, 당뇨)을 증가시

킨다는 증거들이 밝혀져 왔다. 특히 심혈관질환과 당뇨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요 사

망원인으로 손꼽히는 만큼, 미세먼지는 전반적인 공중보건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운동은 과거부터 수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질병으로부터의 예방 효과와 전반적인 

건강상 이득효과(사망,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다양한 암종, 우울증, 치매 등)가 큰 것으

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이러한 운동의 건강상 이득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인인구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으나, 중요

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대기오염, 즉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의 걱정 때문일 것이다. 대다

수의 운동은 실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외 운동의 경우 자연스럽게 대기오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미세먼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거론

되고 있는 지역 환경의 경우, 그 위험도가 더욱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흡입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잠재적 악영

향과 운동 그 자체로 인한 긍정적 영향 중 어떤 영향이 더 큰지 밝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와 운동의 혼합효과가 미치는 건강 영향 및 질병 발생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운동의 혼합효과가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대표적 질병인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젊은 성인과 58세 이

상 고령인구로 인구집단을 나누어 각각에서 미세먼지와 운동의 혼합효과가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1) 공개된 미세먼지 측정 자료 활용  

미세먼지 (PM10, PM2.5) 자료는 국내에 제공되는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전국 및 지역별 

수치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 기상청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제공하는 국가대기

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이 있고 수집된 자료는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수집된 대기오염 정보를 전국적 정보와 지역 정보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최종적

으로 누적 노출량을 계산하여 지역별 차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NAMIS)을 이용하면 전국 곳곳에 약 300개에 달하는 공기오염 

측정소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만약 측정소가 없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측정소의 수

치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미세먼지 노출량을 낮음/중간, 높음 등으로 카테고리화 하

여, 미세먼지의 수준이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발생 및 위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을 진행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베이스 활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7대 대도시 20-30대 코호트DB (약 210만 명) 및 58세 이상 코호트DB 

(약 160만 명)는 대규모 건강보험 청구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민데이터 베이스에서 

7대 대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20-30대 인구와 58세 이상 인구를 추출한 코호트 DB이다. 이러

한 코호트DB에는 각 대상자에 대해 개인 단위의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학

적 정보는 물론,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운동량, 흡연여부 등과 같은 건강행태와 혈액

검사와 같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측정된 건강 상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를 추출하여 운동량을 추정하였고, 이를 

국제적 권장량을 기준으로 카테고리화 하여 운동 수준에 따라 대상자들을 그룹화하였다. 또한 

각 개인의 거주 정보(시군구 단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데이터와 연계한 후, 개인별 미세먼지 

노출량을 추정하여 미세먼지와 운동의 혼합효과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3) 분석 방법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콕스비례위험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운동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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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혼합효과가 야기하는 심혈관질환 및 당뇨 발생 위험비(Hazard ratio), 95% 신뢰구간 

(Con�dence interval)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교란변수 

(혈압, 콜레스테롤 등)들 역시 보정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연구 결과

(1) 20-30대 젊은 성인

20-30대 젊은 성인에서 분석 결과, 비록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서는 운동의 위험감소효과가 

약간 희석되는 경향성이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PM10이든 PM2.5든 미세먼지 농도에 관계

없이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운동을 많이 하는 군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유의하

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운동량을 변화시켰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농

도에 관계없이 운동량을 늘렸을 때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운동량이 감소했을 때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30대 젊은 성인에서는 미세먼지와 운동의 혼합효과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특

별하게 유의한 경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2) 58세 이상 고령 인구

58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분석 결과, PM10이든 PM2.5든 미세먼지 농도에 관계없이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운동을 많이 하는 군에서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모두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위험감소효과는 당뇨 발생에 있어 미세먼지

가 높은 지역에서 약간 희석되는 경향성이 보였음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

찰되었다. 심혈관질환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더라도 위험감소효과가 희석되는 것 없

이 위험감소효과가 운동량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미세먼지의 농도에 관계 없이 운동을 많이 할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것

을 20-30대 젊은 성인과 58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뇨의 경우에는 

58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운동의 유의한 위험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미세먼지

가 심혈관질환이나 당뇨병 발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 반대로 운동은 질환 발생에 예방 효

과를 가진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었으나, 본 연구주제와 같이 미세먼지와 운동의 혼합효과가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초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30대 젊은 성인의 경우에는 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되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건강정보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여 운동 관련 

연구가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관계없이 적어도 운동량을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어느 연령대든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심혈관질환 및 당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제

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외부활동 권장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설정함에 있어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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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shock) 혹은 스트레스(stress)는 한 체계(system)의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시험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은 특정 체계에 작용한 충격이자 스트

레스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사회의 다양한 시스템에 충격과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그에 대한 특정 시스템의 반응을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지는 충격 혹은 스트레스의 성격은 1차적으로 생

명과 건강 위기이었지만, 다양한 연관요인들로 인해 사회경제적, 정치적, 생태적 위기이기도 

했다. 한국은 초기 방역 대응의 성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충격과 스트레스의 크기와 범위, 

그로 인한 변화와 반응의 크기와 범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상적으로 나타

난 변화와 반응을 다른 사회의 체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충격과 스트레스에 의한 체계의 변화와 반응의 특성 그리고 벡터(vector)

를 평가함으로써 체계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추해 보는 내재적 방법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취약하

여 지속가능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수위를 점하는 한국의 산재사

고 사망률은 이 체계의 효능(performance)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외부의 충격이 한국의 취약한 노동자 건강 체계에 어떠한 변화와 반응

을 일으켰고,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 변화와 반응의 특성과 벡터

의 방향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노동

자 건강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 중 일부 요소인 노동자 건강의 정치,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

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 향후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의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 노동자 건강의  

정치,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

이상윤, 박상빈, 남준규, 박한솔, 정우준, 한지훈 [노동건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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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연구 방법

문헌 조사와 연구자 내부 회의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의 요소 중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전환을 고려할 때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분석해야 할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노동

조건, 고용 상황, 노동자 건강 관련 법제도, 노동자 건강 관련 행정, 노사관계, 노자간 권력관

계,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체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노동자 건강의 정치적, 사회적 

결정요인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특성과 변화의 방

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2차 자료와 언론 기사 분석, 전문가 인터뷰, 당사자 인터뷰 등을 활용

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특정 직종의 구체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직종에 대한 구

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비스나 재화 생산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과,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한계 

노동에 직면해 있는 직종 중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콜센터 노동자, 물류센터 및 택배 노동

자, 청소 노동자, 노인 요양 종사 노동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 분석과 추상적 분

석을 종합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 노동자 건강의 정치적,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

을 정리하고, 향후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만들기위해 

필요한 개입지점을 제안하였다.

2) 연구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의 노동자 건강 수준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산재사고 사망률이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 중대재해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코

로나19 대유행은 경제 불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19 유행은 노동자 산재 사고 사망

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은 0.25로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사고 사망자 수는 470명으로 전년 동

기 대비 오히려 5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째,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아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재사고 사

망이 다발하는 산업의 경기에 큰 영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불황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취약한 노동자 건강 체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 효능을 더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인터뷰해 코로나19 대유행이 

노동자 건강의 정치적, 사회적 결정요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

과, 노동조건의 경우, 고용 불안으로 인해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화되어 노동조건 악화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 상황의 경우, 비정규직, 청년, 일부 업종 일자리를 중

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었고,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가 증가하여 고용의 불안

정성이 더 커졌다. 노동자 건강 관련 법제도의 경우, 사회적 관심의 우선 순위의 변화로 법제

도 개선의 모멘텀이 약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노동자 건강 관련 행정의 경우, 고용

노동 행정 우선순위의 재조정으로 노동안전보건 행정 여력이 고갈되었고, 그 결과 근로감독

의 양과 질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노동자 건강 이슈에 대한 우

선순위가 저하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자간 권력 관계 측면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기업 우호 여론이 확산되고, 비대면, 정

보화를 내세워 이른바 ‘4차 산업 혁명’ 드라이브가 가속화되는 데 견줘,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

되어 노자간 권력 관계의 비대칭이 더 심해졌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장 체계의 경우, 고용보험 개혁,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보장 체계 개혁을 위한 논의가 촉발

되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취약한 한국

의 노동자 건강 체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기업규모별, 고용형

태별, 젠더별 고용, 임금, 노동조건 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자 건강 관련 행정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고 있으며, 노자간 권력 관계의 비대칭 심화로 주체들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

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일부 직종 노동자 고용, 노동조건, 건강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본 결과, 

콜센터 노동자들은 일부 노동자의 경우 해고 위험이 증가하였고, 폭증한 상담 건수 등으로 인

해 노동량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 조치도 시행되었는데 방

역 조치가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콜센터 노동의 경

우, 코로나19 대유행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기술을 이용한 일자리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고, 노동시간과 업무량도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증가하고, 과로사, 사고 위험도 증가하였다. 물류센터 산

업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은 산업의 구조와 형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청소 노동자들은 일부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 위협이 있었으나 일부 노동자들은 오히려 방

역 업무 등이 추가됨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방역 업무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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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건강 위험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청소 노동을 더욱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변하지 않았다.

노인 요양 종사 노동자들은 재가 서비스의 경우 수요의 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

금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업종이므로 방역 업무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돌봄 노동의 필수성과 노인 요양 방식

의 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이어졌으나, 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향상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3. 결론

코로나19는 충격의 특성상 사회의 취약한 곳, 불평등이 심각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그 

취약성과 불평등을 가시화하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취약했던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에 코로나19라는 외

부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체계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외부 충격에도 복원력과 지속가능성을 지닌 노동자 건강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드

러내 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노동자 건강 체계의 복원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젠더별 고용, 임금, 노동조건 불평등 완화, 노동자 건강 관련 행정 

체계의 강화,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노자간 권력 관계 변화를 꾀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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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는 다양한 단위 공정을 통하여 제조되며, 이들 단위 공정 중에는 진공 챔버를 이용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반응을 통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공정 진행 중에는 챔버 내부에 물리화

학적 입자들이 발생하며, 파티클이 누적된 챔버는 초기 공정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챔버 세

정과 파트 교환등 예방정비(Preventive Maintenance)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PM 작업시 챔버안의 파티클은 크린룸 주변의 청정도를 저하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정 

진행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주변 근로자들의 라인 작업 환경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어 

챔버 작업시 이동식 국소배기 장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국소배기 장치는 

크기와 구조적 문제로 챔버 근접이 어려워 최적의 환기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와 챔버 구조를 고려하여 포집 효율이 우수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개

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용 모형 챔버를 제작하여 실험실에서 효율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현업

담당 엔지니어 및 PM 협력업체 CM인원(CM : Clean & Maintenance)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

성하여 총 5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후드 모델을 사용하여 장비 PM시 현장에서 

함께 평가를 실시하였다.

환기 후드 모형은 삽입형(Type1), 경사형(Type2), 그리고 경사형을 보완한 아치형(Type3) 후

드를 선정하였으며, 후드 타입별 모형 챔버에서 일부 개방과 완전 개방 상태로 연기 흐름과 메

탄올 농도 측정을 통해 효율 평가를 실시 하였다.<그림 1> 모형 챔버 평가 결과에서는 경사형

과 아치형 후드의 효율이 모두 우수 하였으나, 실제 라인에서 챔버 세정 중에도 환기가 되어야 

한다는 실 사용자 의견에 따라 아치형 후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평가를 토대로 실제 가동중인 진공 챔버 PM 작업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후드 효율을

비교 평가 하였다. 모형 챔버 평가에서는 연기 흐름과 메탄올 농도의 증감 수치를 RAE3000 

반도체 진공챔버 PM시 

클린룸 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후드 개발

최근만, 윤태진, 이세영 [SK하이닉스], 하현철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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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OC 측정기로 확인 하였으며, 실제 라인 장비 PM시에는 파티클 발생 정도를 확인 할 수 있

는 LASAIR III(Pacific社의 Laser Particle Counter) 측정기로 0.5마이크로 크기의 파티클 발생

량을 측정하였다. 상기 효율 평가 결과 아치형 후드의 챔버 부분 개방과 완전 개방 상태에서 

TVOC 농도 증감과 파티클 포집율은 90%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어<표 1>, 아치형 후드가 챔

버 PM 작업에 매우 적합한 후드로 판단되었다.

	 <표 1> 환기 조건별, 후드 타입별 추적가스 농도

       

   

	 <그림 1> 실험장치 모식도

3. 결론

아치형 후드와 다관절 덕트는 사용시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하며 챔버 개방 공간에 최단 시간

에 접근이 가능하다. 기존의 반구형 국소배기 장치는 후드의 구조가 반구형 모양을 가지고 있

어 챔버가 완전 오픈되어야 후드의 접근 설치가 가능하며 챔버 오픈 시점부터 완전 오픈까지의 

수십 초 동안은 후드의 챔버 접근에 지연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챔버 내부의 파티클이 크린룸

의 다운플로우 기류와 챔버내 상승 기류로 인해 크린룸 주변에 확산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치형 후드는 챔버 오픈 시점 즉, 부분 개방상태부터 완전 개방 상태에 이르

기까지 후드의 접근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아치형 후드

는 실 사용자 관점에서 개발하게 된데 의미가 크며, 반도체 진공 챔버 PM에 적극 활용 한다면 

라인 내 청정도 유지와 함께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환기조건
챔버개방시 가스 농도(ppm) 챔버 개방시 가스 저감 효과(%)

Type1 Type2 Type3 Type1 Type2 Type3

배기없음 165 165 165 0 0 0

2m/3min 27 38 8 84 77 95

2.5m/3min 15 28 7 91 83 96

3m/3min 8 21 6 95 87 96

3.5m/3min 5 11 6 97 93 96

4m/3min 4 4 4 98 98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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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양환경교육이란 기본적으로 해양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을 의미하며, 해양의 중

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

적을 지닌다. 정책적으로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의하여 2016년 해양수산부에 의

해 제1차 국가해양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이 수립되어 추진되었고 2017년 해수부가 

발표한 해양교육 5개년 종합로드맵에 '국민의 해양적 소양 증진과 해양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 인재 육성을 추진하는 해양환경교육(Marine Environmental Education: MEE)은 시

대적으로도 요구되는 바이다. 해양환경교육이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큰 과제로서 그 위상

이 강화된 것이다(한나희, 이두곤, 2017). 

한국의 해양환경교육 수준은 프로그램, 정책적, 재정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진

다. 프로그램 측면에서 해양환경교육 보급의 절대적인 확대, 정규과정을 넘어 사회교육까지

의 확장, 질적으로 다양성이 요구되어 학생들의 해양적 소양을 육성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교

육에 대한 고민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 해양환경교육 기관의 확대와 교육 지속성의 

부재가 요구되며, 전문가 및 교육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과 해당 프로그램 내용

의 확장이 요구된다. 재정적으로 중앙정부 부처 해양환경교육 예산 비율의 확대, 보편적인 학

교 해양환경 사업 추진, 사회 해양환경교육 단체 지원 강화, 지방정부 및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환경교육의 프로그램, 정책 및 재정적 측면에서 

현황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해양환경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환경교육의 프로그램과 해당 정책 및 예산을 중심으로 기존에 연구

된 논문 및 국가 기관 보고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카테고리 별로 기존의 해양환경교

육의 현황,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해양환경교육 사업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김혜진, 임지예, 우진택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1)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해양환경교육은 해양수산부가 제1차 해양환경교육 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고 앞으

로의 해양환경교육을 확대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그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2016년 1월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양환경교육의 수혜자는 학생 전체의 0.2%인 2

만 명, 일반 시민은 약 6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추산된다. 해양환경교육을 공교육에 담고자 시

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인 단기성 프로그램에 그치며 중기적인 관점

에서 도입하였던 해양교육 시범학교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본래 계획

했던 매년 20개교를 선정하던 계획에서 2020년 2개교만 모집하는 것으로 지원이 축소되었다. 

이밖에도 대학 내 해양환경 과목 편성의 미진함, 사회환경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 위

주의 저조한 교육수준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성에 대한 필요 외에도 해양환경교육은 질적 제고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

가 있다. 한국 인구의 70%가 내륙지방에 거주함으로써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환경교

육으로부터 소외되기 쉽다. 따라서 해양박물관이나 다양한 통섭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

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더불어 해양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환경의 초국경적으로 비롯된 국제협력적 해양환경교육 전략 수립과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과 같이 현재의 해양환경 변화에 중요한 이슈들을 더욱 문제 해결적

인 창의적 방법론을 통해 교육해나가야 할 것이다.     

2) 해양환경교육의 제도 및 정책

해양환경교육의 정책은 1980년대부터 활동이 시작되어 1990년대 초기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후, 정규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양환경교육은 2002년 해양시

범학교를 시작으로 2002년엔 ‘청소년 해양교육 계획’을 진행했다. 2016년 제 1차 해양환경교

육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 ‘해양교육종합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0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해양교육을 추진할 수 있

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이슬기, 2020). 이에 정규교육기관에선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적인 기반이 요구된다. 

성인과 해양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자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2009년 습지

보전법에 따라 갯벌생태안내인을 위촉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었다. 최근, 해양

환경교육원에서 ‘해양환경분야 사회환경교육지도사(3급 간이)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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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며, 일반 성인을 위한 교육 정책의 홍보와 개발이 

필요하다.  

3) 해양환경교육 예산 및 재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2016년부터 ‘제1차 해

양환경교육종합계획’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5년 동안 총 27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학

교 교육, 사회일반 교육, 기반구축 3대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매년 해양수

산부 전체 예산 대비 해양환경교육 예산 비율은 환경부의 전체 예산 대비 환경교육 예산 비율

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업별로 예산을 살펴보면, 학교 해양환경교육 분야 사업의 경우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예

산이나 교육 활동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사업 혜택이 일부 학생과 학교

에만 제공되었고, 단발적인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사회 해양환경교육 분야는 민간단체

를 통한 교육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데, 민간단체의 해양환경에 대한 전문성 부족, 해양환경교

육 프로그램에서 청년과 성인의 소외, 민간단체 지원금액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외에도, 해양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재정 부문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3. 결론

한국의 해양환경교육은 1980년대부터 해양환경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00

년대에 해양교육 시범학교, 찾아가는 강사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6년 1월 연구 자료 기준으로 해양환경교육 수혜자는 학생 전체의 

0.2%(2만명), 일반 시민은 약 6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추산된다. 또한, 해양교육시범학교 프로

그램 역시 지원학교 수를 감축시켜 정규교육 과정에서 해양환경 소양을 육성하기에 점점 어려

워지고 있다. 재정 역시 제1차 해양환경교육종합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해양환경교육 관련 

예산이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 대비 0.0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에서 해양환경교육 기회를 전면 확대하여, 범국민적 해양 소양을 증진

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연구)를 통해, 일반인과 연안 비거주 인구 등

에 대해 해양환경교육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후변화나 초국경적 생태계에 대

한 이해 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교육 예산

을 대폭 확대 편성하고, 민간단체의 교육역량을 증진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제도 개선과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양환

경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폭넓은 이해와 보전 의식 함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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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 생태계 보존과 소규모 생계형 어부의 빈곤 해소1

필리핀 다바오 주에서의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박예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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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호초는 전체 해양 생물 중 25%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원천이다. 또한, 해양의 탄소흡

수(carbon sink)를 수행하는 주요 생태계로 인류세와 기후위기 속에서 지켜야만 하는 해양 생

태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호초는 남획과 난개발로 인한 오염, 지구온난화 등 여러 

요인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의 산호초는 주로 열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산

호초 인근의 국가들은 대부분 중·저소득 국가이다. 따라서 산호초 보호는 반드시 인근 어촌

의 빈곤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국가의 어촌은 어업의존도가 매우 높고 대부분의 가구가 빈곤선 아래에 처해있을 정

도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소득 증진을 위한 남획과 폭발물, 청산가리 

등 파괴적인 어구(destructive �shing gear) 사용으로 산호초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한

다. 산호 생태계의 훼손은 어획 자원량 감소로 어촌의 단백질 공급원과 소득을 감소하는 악순

환을 낳는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국가에서 산호초 생태계 보존과 빈곤 해소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어업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난한 어촌의 소규모 생계형 어부들의 생계를 증진하면서 동시에 산호

초 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산호초 생태계 관리 및 남획 방지 조치

로 기존에는 금지 어획종 또는 금지 체장(cm) 설정, 어획 기간 설정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생계형 어부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은 채 

적용되는 일률적인 정책은 어촌의 빈곤을 심화할 수 있고 불법 어업 등 어획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방안이 되기 어렵다.  

산호초 생태계 보호를 위한 어획 관리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지역 사회의 사

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국가의 소

1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와 한국연구재단의 학부생 연구지원 프로그램으로 수행됨. 

규모 생계형 어부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와 어획 현상을 비교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어획을 유

도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규모 생계형 어부의 빈곤의 덫 탈출을 도움으로써 어

획압력을 감소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어획압력 감소와 사회자본 발전에서 기존 조치보다 장기

적으로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와 자연이 주고받는 

상호작용과 순환 구조를 인지하고, 인간 사회와 자연환경 모두를 포용하여 지속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본론 

1) 방법

(1) 연구 지역 선정

본 연구는 산호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어획하는 어촌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필리핀 다바오 주(Davao Province)에서 사례 조사를 수행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

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산호초를 지닌 국가로, 일명 ‘산호 삼각 지대(coral triangle)’에 

속한 지역이다. 또한 어업은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중 하나로, 지역 사회의 식량 

안보와 단백질 공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25%,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가계 중 34%가 필리핀의 빈곤선 아래에 놓여 있

다. 특히, 다바오 주는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으로 총 인구 중 18.9%가 빈곤에 처해있

는 지역이다. 다바오 지역의 어획 생산량 중 소규모 생계형 어부들의 생산량이 90%이상을 차

지하고 있어 소규모 생계형 어부들이 지역의 산호 생태계와 주고받는 상호작용 영향이 클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가계 조사

본 연구는 다바오 주의 두 지방, Davao del Sur와 Davao Oriental의 각 100개의 가구에 대해 서

베이를 시행했다. 가계조사(household survey)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가구원 구성, 소득, 경제

활동,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 사회경제적 정보와 어획종, 어획량, 사용 어구 등 어획 관련 정

보이다. 설문조사 질문과 구성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소규모 생계형 어부 서베이 가이

드라인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계되었다. 설문조사는 필리핀 수산청(�e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의 다바오 지역팀에 의해 2019년 11월 한 달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었

고, 대상 가구는 지역 항구에서 무작위 샘플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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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

각 가구의 총 어획 중 산호 공생 어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가구 구성, 여성

어부비율, 소득, 만성질환자 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소를 독립변수로 두어 OLS 회귀분

석을 시행했다. 독립변수들은 크게 빈곤수준(소득, 부채, 상하수도 시설 없는 주택 거주), 사

회자본(연장자의 교육수준), 젠더(성비, 여성어부비율), 건강상태(만성질환자 수), 생계구성

(어업 외 경제활동 비중, 양식생산량), 어구(자망/줄낚시 사용비율) 등의 범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지역의 산호초 생태계 상태를 통제해야 기존 환경적 요인 외에 사회경제적 요인

들이 산호어종 어획률에 미치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산호초 생태계 

건강 상태를 대표하는 CMI(Coral Mortality Index)도 독립변수로 추가했다. 이로써 환경적 요

인과 사회경제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소규모 생계형 어부의 산호어종 어획률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지 비교할 수 있다. 종속변수를 산호어종 어획 비율로 둔 것은, 산호 어종의 어획/남획이 

다른 어종의 어획/남획보다 산호초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산호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업 관리 정책들도 산호 공생 어종에 가해지는 어획을 관리하는 것을 주

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 

2) 결과

가계 조사를 수행한 Davao del Sur와 Davao Norte의 총 200개의 가구는 모두 매우 높은 빈곤 

수준에 처해있다. Davao del Sur에서는 모든 가구가, 그리고 Davao Norte에선 89개의 가구가 

필리핀 빈곤선 아래에 놓여 있었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5% 유의수준으로 가구 내 연장자의 초등/중등/고등 교육 이수 모

두가 산호어종 어획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5% 유의수준에서 가구의 평균 연

령이 높을수록 산호어종을 더 잡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0% 유의수준으로 확장해보면, 여성 

어부 비율이 높을수록 산호어종 어획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10% 유의수준에서 산호

초 건강 악화 지수가 높을수록 산호어종 어획률이 감소하는 것은, 산호 생태계 악화와 산호어

종의 절대적인 자원량 감소로 인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이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5% 유의수준에서는, 산호초 생태계 상태라는 기존의 환경적 요인

이나 사용하는 어구 등 기술적 요인보다 소규모 생계형 어부 가구의 교육수준과 평균 연령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산호어종 어획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사회경제적 요인이 산호어종 어획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요약

종속변수 독립변수 B 표준오차(SE) 표준화계수(β) t 유의확률(p)

산호어종  

어획률

상수 1.056e+02 3.647e+01 - 2.895 0.004 ***

가구원 수 6.219e-01 1.178e+00 0.043 0.528 0.59832   

가구 평균 연령 4.181e-01 1.926e-01 0.197 2.170 0.03143 ** 

성비 5.388e-02 1.129e-01 0.034 0.477 0.63384

여성 어부 비율 -9.864e-02 5.844e-02 -0.127 -1.688 0.09339 *

소득($) -2.145e-04  1.623e-03 -0.0091 -0.132 0.89505  

부채($) 7.065e-04 3.031e-03 0.0172 0.233 0.81600

상하수도 시설 없는  

주택 거주
4.221e+00  6.931e+00 0.044 0.609 0.54340

가구 내 만성질환자 수 -4.323e+00 4.455e+00 -0.071 -0.970 0.33334

정규교육 이수 경험 없음 -3.676e+01  2.860e+01 -0.221 -1.285 0.01836

초등교육 이수 -6.222e+01  2.612e+01 -1.144 -2.382 0.01375 **

중등교육 이수 -6.453e+01 2.591e+01 -1.164 -2.491 0.02285 ** 

고등교육 이수 -6.140e+01 2.672e+01 -0.603 -2.298 0.20060 **

어업 외 경제활동 비중 6.098e-02 9.389e-02 0.058 0.649 0.51697

총 양식생산량 1.883e+00 2.295e+00 0.276 0.821  0.41308

산호어종 양식생산량(kg) -1.975e+00 3.559e+00 -0.185 -0.555 0.57964

산호어종 어획률자망  

사용비율
1.888e-01 1.192e-01 0.337 1.583 0.11532

줄낚시 사용비율 1.552e-01 1.098e-01 0.259 1.414  0.15941

지역 산호초  

건강 악화 상태
-6.825e+01  3.637e+01 -0.234 -1.876 0.06240 *

adj.R2=0.20, F=3.5(p<.001)

***<0.01, **<0.05, *<0.1

3. 결론

다바오 주의 실증분석 결과는 소규모 생계형 어부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기존 환경적 요인

이나 어업기술보다도 산호 어종 어획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산호 공생 어

종은 산호초 생태계의 보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에, 이들에 가해지는 어획은 다른 

어종의 어획보다도 산호초 생태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 생계형 어

부들의 교육수준 등 인적자본 향상이 산호어종 어획 감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는 산호초 생태계 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이는 경제성장이론에서 소비와 

생산의 메커니즘 내에서만 분석되던 사회자본 축적을 생태계 보호와 연결하였다는 점에 큰 의

의가 있다. 

저소득국가의 소규모 생계형 어부들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 이루어지던 기존의 정책은 단기

적인 소득 지원이나 어구 지원으로 장기적인 생계 증진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어획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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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일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자본 축적을 통한 소규모 생계형 어부 지원은 

곧바로 어획압력을 감소시키지는 않더라도 산호 어종 어획 비율을 감소함으로써 산호초 생태

계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술 축적으로 어업 외 경제활동

으로 이행하여 소득원을 다변화하면서 어부들의 생계도 증진하면서 전체적인 어획압력도 감

소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필리핀 다바오 지역의 가계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된 실증분석이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추론한 사회자본과 어획 생산활동 간의 관계를 수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구상하고자 

한다. 

인간 사회의 포용적인 발전과 사회를 둘러싼 생태계의 보호,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모두를 함께 바라보고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없

이 시행되는 어종 규제, 체장 금지, 어획금지기간 설정 등의 어획 관리 정책은 어업에 전적으

로 의존하며 빈곤에 처한 저소득 어촌에서는 지속이 어렵다. 반면, 사회자본 발전을 위한 정부

의 적극적인 개입은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획으로의 전환을 촉진하

며 어촌 사회와 산호초 생태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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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플라스틱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회용품보다 일회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성장했다(Geyer, Jambeck & Law, 2017). 국내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 1인당 

132.7kg으로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국소비자원, 2018). 환경부는 일회용 컵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제공 금지 정책을 도입했지만, 매장 안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밖으로 나갈 때 일회용 컵

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컵 대신 종이컵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친환경 행동 연구에 자주 사용된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해서(김우종·한아름·하정아·류기상, 

2014; Chen & Tung, 2014; Kaiser & Scheuthle, 2003; Tonglet, Phillips, & Read, 2004) 텀블러 

사용 의도의 선행변인을 논의함으로써 일회용 컵 사용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

안을 모색하였다.

텀블러 사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으로 세척의 불편함을 지목

하였고(한국소비자원, 2018), 친환경 제품이 기존 제품을 대체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호환

성을 강조한다면 사용 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곽소윤 외, 2016). 친환경 행동

의 선행변인으로 자연과의 유대감을 지목한 선행연구까지 참고하여(Whitburn, Linklater, & 

Abrahamse, 2020),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변인과 호환성, 자연과의 유대감이 텀블

러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

동 통제감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조건을 탐색할 수 있다(이진우·손영곤, 2017). 특히 국적에 따

른 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악명·윤현진·박상문, 2014)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오세숙, 2011; 임상혁·권세인·양종곤, 2017; 장문정·우형진, 2010; 하충룡·이유경, 2009; 

1　이 논문은 2020년 9월 30일 『한국방송학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이혜선, 서자경, CHEN Mengjie, 조재희 

(2020). 『텀블러 사용 의도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적용과 확장 : 호환성, 자연과의 유대감, 국적과 주관

적 규범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4(5), 108-144.

Ricky. & Lorett., 2002; Kim., Jeong. & Hwang, 2013). 최근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플라스

틱 제품을 전면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적과 주관적 규범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 텀블러 사용 의도 증

진을 위한 차별적 전략을 논의하였다.

2. 본론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동일한 행동을 측정하더라도 대상, 환경, 시간에 따라 주요변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

기 때문에, 계획된 행동이론 연구는 대상(target), 행동(action), 환경(context), 시간(time)을 명

확히 설정해서 측정 문항을 구성해야 한다(박시한·한미정, 2007; Ajzen, 2002).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이승원, 2016; 한국소비자원, 2018; 홍수열·김현경, 2019) ‘커피숍에서 향후 

한 달 이내에 텀블러를 사용하는 행동’에 주목하였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커피숍을 이용할 의사의 응답 비율

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홍수열·김현경, 2019) 20대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한국·중국 국적의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연구 집단에 의존하는 비확률 표집을 실

시하여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165부(한국 국적: 68명, 중국 국적: 97명)의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표본을 선별하기 위한 스크리닝

(screening)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중국 국적의 20대 144명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결과

분석 결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주요변인인 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 통제감을 투입했

을 때 주관적 규범만이 텀블러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

의 주요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모형의 설명력은 38.8%였지만, 호환성과 자연과의 유대감을 추

가로 투입하자 44.3%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두 변인은 텀블러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주관적 규범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 중, 하 3개 그룹으로 분류해서 2(국

적: 한국 vs. 중국) x 3(주관적 규범: high vs. mid vs. low)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관적 규범은 중국 국적 표본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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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정책이 일부 완화되면서 일회용 컵

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히 플라스틱 제

품 사용을 금지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제품 사용 의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

는 캠페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환경부는 2019년 8월에 ‘날마다 다회용컵’ 캠페인을 시행하

였으나,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승원, 2016) 78%가 다회용 컵을 보유했지

만 한 달에 1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52%에 불과했다. ‘잠자는 다회용컵 깨우기’ 캠페

인이 설명하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텀블러 사용 의도의 선행변인을 탐색한 결과 주관적 규범·호환성·자연과의 유대

감이 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호환성이 텀블러 사용 의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

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의 텀블러 공유

회사 베셀웍스(VesselWorks)처럼 휴대의 어려움이나 세척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

경 캠페인을 실시한다면(홍수열·김현경, 2019), 실질적인 텀블러 사용 의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텀블러 세척의 불편함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것처럼 친환경 행동

은 때때로 개인에게 번거로움을 초래한다(윤남희, 손미영, 2017). 자연과의 유대감은 자발적

인 친환경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하며(Geng et al., 2015), 재활용이나 재사용 같은 친환경 행동

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baro & Pickett, 2016). 해외에서는 자연과의 유대감과 친

환경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Davis, Green & Reed, 

2009; Geng et al., 2015; Mayer & Frantz, 2004; Whitburn, Linklater, & Abrahamse, 2020), 국내

에서는 자연과의 유대감에 주목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자연과의 유대감이 

친환경 행동 의도를 증진시킬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관적 규범은 국적

과 상호작용효과를 발휘하여 상대적으로 한국 국적 표본에게 약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녹색 생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실제 행동이나 실천 의지로 이어지기 어려

운 “인지(태도)와 실천(행동) 간 괴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6쪽)”가 발생함을 지적한 국

내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환성과 자연과의 유대감 역시 특정 조건에 따라 영

향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구 결과가 한·중 20대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

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국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행동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0년 6

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pendemic)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텀블러 사

용 의도의 선행변인을 논의하며 호환성·자연과의 유대감·국적과 주관적 규범의 상호작용효과

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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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생 대상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인식 변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정은주, 오지희, 김춘미, 하지원, 김지효 [(사)에코맘코리아]

1. 서론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된 COVID-19는 건강, 경제, 교육적 위기 등을 초래하며 일상생

활에서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특히 건강 민감계

층인 어린이들의 전염이 우려됨으로써 대면 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이 고려되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한 학교 폐쇄로 교육 단절 등을 경험하는 학습자들

이 15억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국제기구의 UN 산하 기구들은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으며(2020, UNESCO), UNEP

는 TED 및 다른 여러 협력 기관들과 함께 ‘Earth School’을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용 콘

텐츠를 2020년 제작하여, 청소년의 나이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자들이 환경

이란 주제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교육의 기존 개념이자 대면 교육의 주요 목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적 인지 능력 습득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그 한계성이 있고, 또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 정서적 교감과 소통 부분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 (2006, 김종두) 

그럼에도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업

계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병행 학습 방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

인 비대면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은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초∙중∙고 학

습자의 경우에는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어 왔지만(2003, 임병노), 현재 초∙중∙고 학

습자 대상 온라인 교육이 주된 학습 방식으로 재편성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의 단점인 학습자의 관심유발과 지속적인 학습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준별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한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 지식 습득과 환경을 고려하는 생활습관 실천을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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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활동과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본론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제로웨이스트’와 관련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환경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지구를 위

한 라이프와 지구를 위한 브랜드’라는 주제 아래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올바른 소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구를 위한 올바

른 생활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따라 개인 실천 확산을 목표로 하였다.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총 126명이 28개 팀으

로 구성하였으며, 참여학습자들의 활동은 팀별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물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이 제출물은 다시 모든 참여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

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연구 결과

온라인 비대면 방식 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팀별 활동을 진행한 후에는 활동 후기와 과

정을 작성하여 온라인 카페에 게재함으로 공유하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

품 생애주기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팀별 프로젝트로 오프라인 시장조사와 친환경 제품 브랜딩 

활동을 하여 결과물을 정해진 기간에 메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여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은 전체 참가한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제출된 친환경 제품 아이디어를 취합

한 뒤 시제품화 하여 홈쇼핑 방송 형태로 송출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댓글로 참여하고, 구매하

고 싶은 제품을 뽑는 인기투표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팀별 활동 모습과 결과물을 영상과 자

료화면으로 구성하여 방송이 송출되는 동안 참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림 1> 참여 학생의 대면 활동

<그림 2> 참여 학생 결과물 온라인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피드백을 위하여 방송 시청 소감을 후기형태로 카페에 공유하도록 하

였다. 피드백 내용으로는 팀별 대면 활동을 통해 사전 환경 지식을 충분히 스스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적었고, 참여 학생들은 직접 경험한 활동의 결과물이 방송을 통하여 나오는 것

에 대해 ‘뿌듯하다’, ‘보람이 있다’라는 내용을 남겼다. 남긴 후기 내용을 통해 비대면 방식이라

도 자주 정확히 소통하며 학습의 방향을 맞추어 가고, 참여학습자의 관심을 유지하는 공유 방

식이라면 참여학습자가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

적인 습관이나 행동 변화에 대한 결심과 의지를 다짐하는 후기 내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짐을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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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VID-19로 인한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에 따라 초등, 중

등학생 126명 28개 팀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한 이번 프로그램은 학습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온라

인상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함으로써 교육 참여학습자의 환경 지식 습득과정과 환경을 생각한 

제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내

적 동기부여가 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인 교육 참여 과정과 더 많은 인식 변화를 보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환경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적용한 결과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이 다소 신장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팬데믹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하거나 물리적 거리나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교육을 

진행할 때는 참여학습자 중심의 흥미 유지와 교육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세심한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세계경제포럼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제시한 10대 역량(복합문제 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인적자원 관리능력, 협업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

상 능력, 인지적 유연력)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로 주요 교

과목이 아닌 비교과목의 환경교육은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될 때 참여학습자 중심의 방식이 무

엇인지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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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개발의 경합

멕시코 왕나비생물권보존지역(MBBR)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유라

1. 서론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1970년대 이후부터 공기, 물, 배출 표준에 대한 환경 규제를 시행

하기 시작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글로벌 담론에 따

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멕시코는 이러한 경향의 대

표적인 예로서, 1970년대에 산업화 과정을 거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환경 파괴를 

겪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멕시코가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1980년대 초반 절정에 달한다. 이

후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이 시기에는 멕시코 시민 사

회가 정치 불안, 사회적 탈구(빈곤, 기아, 영양실조, 문맹)도 드러났지만 지역 생태계 저하의 

문제도 나타나게 된다. 이에 새로 도입된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독립적인 사회운동조직의 성

장과 저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산림 관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배경이 국가 단위에의 지역별 산림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른

다는 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신제도주의적 대응으로 멕시코는 여러 차례에 걸쳐(1986년, 1992

년, 1997년, 2003년) 산림법을 개정해 오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

추는 기조를 반영하려 한다. 지역 차원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 및 권리의 책임을 지역

사회에 부여하여 지역인들이 산림으로부터 사회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이러한 지역적 수준의 산림 관리가 생물 다양성 보호에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다. 궁극적

으로는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숲의 활용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행위자들이 지역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환경 거버넌스 변화의 지역적 적용은 실제로 상당히 어려웠다. 지속가능한 개발 틀

에서 보존과 개발에 관한 정책과 실제 지역 내부의 맥락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국제 

환경 정책 변화에 발맞춰 삼림을 지속해서 관리하려는 멕시코의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

구 의문이 제기된다. 이 논문은 생물권 보존지역의 사실상의 이행과 그 과정에서 관련된 다음

과 같은 의문점들을 검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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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권 보존지역의 설립은 왜 삼림파괴를 멈추지 않는가?

•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 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가?

• 생물권보존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 어떻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권력관계

가 존재하는가?

•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행위자와 그들의 이해 관계 및 권력 관계가 환경 거버넌스 (즉, 

생물권보존지역)의 사실적 구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본론 

1) 환경 거버넌스의 이론적 특징

환경 거버넌스의 정치생태학적 관점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

이 환경 거버넌스, 특히 글로벌 남부의 맥락에서 많은 신제도주의적 정책 지침을 따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정치생태학적 접근법이 득이 될 만한 ‘정치화된 자연’의 지역적 복

잡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멕시코의 지속가능한 산림 거버넌스의 맥락화

세계 환경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멕시코에 지역 사회 기반의 산림 관리 거버넌

스가 촉발된 국제적 맥락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멕시코 숲의 관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

어 왔는지 국내의 정책 변화를 검토한다. 

3) 지속가능한 산림 거버넌스의 정치생태학: 미초아칸과 멕시코 주의 왕나비생물권보존지역 

사례

이 지역의 산림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경제적 이해와 그 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산림 거

버넌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에 한계를 보였음을 

검토한다 (즉, 벌목, 무력충돌, 보조금 프로그램의 불평등한 분배, 기타 환경적 요인 등). 이러

한 한계들은 지역 정치 생태학에 대한 이론적 이해로 이어질 것이다. 실증 사례의 검토를 통하

여 지역적 맥락에서 경영계획이 기대처럼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3. 결론

이 논문은 왕나비생물권보존지역(MBBR)의 사례를 통해, 산림의 보전-개발을 둘러싼 다양

한 행위자들의 복합적 관심사와 가치관을 살펴보면서, 멕시코의 명목상 지속가능한 산림 거

버넌스 정책은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지역차원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

히 지역적 맥락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해결책(정책)

은 사회생태학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책의 이

행 과정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인지하고, 보존구역의 형성과 거버넌스 설계 과정은 후

속 연구에서 분석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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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의 현황과 지역 수용성

기재홍 [(재)숲과나눔 연구원]

1. 서론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지구 공동체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두드러지는 변화는 재생에너지 시설의 확

대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은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하 3020 계획)’으로 구체화 되었다. 3020 계획은 2030년까지 총 48.7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중 태양광발전은 30.8GW의 비중을 차지

한다. 3020 계획 발표이후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은 매년 연도별 목표량을 초과했으며, 2019

년에는 7월말에 연도별 보급 목표인 2.0GW가 달성되기도 했다.
1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은 매년 신규보급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

한 성장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의 보조 정책을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시설의 보급 확대와 

함께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정부는 보조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최소

화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시설이 보급되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태양광 시설의 보급과 정부의 

정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했는데, 그간 국내의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현황은 총 

보급 용량을 기준으로만 공개되고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국내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을 대

상으로 한 정책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특성이 어떻게 변

화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보급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함

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2. 본론 

1) 분석틀

Wüstenhagen et al.(2007)은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새로

운 논쟁이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

1　[이슈분석] 재생에너지 3020 계획 2년... 순항 불구 과제도 남아, 전자신문, 2019.12.18.

의 수용성을 사회-정치적 수용성, 지역사회 수용성, 시장 수용성으로 제안 했다. 이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구분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에 대한 사회-정치적 수용성을 정책 변화의 관점

에서, 시장 수용성을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특성 변화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지역사회 수용성을 

시설의 특성에 따른 사업기간의 차이로 측정하고자 한다.

2) 정책변화

정책 변화의 분석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이

하 RPS)가 시행된 2012년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하는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

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공

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관계한 법령 개정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수행

한다.

3) 데이터 수집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특별/광역시 및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에 소속된 153개 기초지

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획득하였다. 정보공개 대상은 2019년까지 발전사업허가

를 신청한 관내의 모든 사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의 특성 정보이고, 세부 특성 정보는 시설 주소, 

시설 용량, 설치지 지목, 건물 활용 여부, 사업자 주소(읍/면/동 단위까지 표기), 발전사업허

가일, 사업개시일로 구성된다. 회신된 내용에 대한 전처리 및 가공 과정을 통해 분석에 필요한 

변수 값을 도출하였다.

3. 결론

국내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의 변화 기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신재생에

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cates, 이하 REC) 가중치의 변화이다.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시설 운영에 있어 REC 가중치는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REC 가중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가 완화(용량 기준, 입지지 지

목)되었다가 특정한 개발방식(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두 번째 

변화는 임야에 대한 규제 강화이다.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낮은 REC 가중

치가 부여되는 것과 더불어 입지 가능 부지의 경사도 규정이 강화되는 등 시설의 수익성이 하

락하고 입지가 제한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중치 우대를 위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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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방지, 네 번째 변화는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용량, 설치 위치, 소유 방식 등)을 기준으로 태양

광 시설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한 결과, 앞서 소개한 정책의 변화에 대해 시장이 거

의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시설의 용량은 REC 가중치의 변화에 

따라 사업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용량으로 분포가 편중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임야를 포

함해 개발되는 시설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규제의 강화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반면 건물을 이용한 시설은 비중이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 반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태양광발전시설의 특성은 시설의 허가시점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에 소요기간으로 

측정되는 사업기간과도 관계를 가진다. 임야를 포함한 시설은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 평균 

사업기간이 더 길고,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지역주민이 소유한 시설은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

해 평균 사업기간이 더 짧다. 

앞서 소개한 태양광발전 정책과 분포 특성의 변화는 특정한 방식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진흥

하거나 억제하는데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태양광 시설의 특성

이 사업기간과 가지는 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은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방식의 시설 설

치를 유도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임야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

후 2019년에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건수가 이전에 비해 급감했다. 정부의 

정책과 수용성의 측면에서 선호되는 특성(소규모, 건축물 활용, 지역주민 소유 등)을 가진 시

설의 증가가 선호되지 않는 특성(임야 활용)을 가진 시설의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 관찰되었던 신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용량 증가세가 2020년 이후에는 꺾일 수 

있다. 만일 정부가 태양광발전에 대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태양광발전이 전력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선호되는 특성을 가진 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Wüstenhagen, R., Wolsink, M., & Bürer, M. J. (2007).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nnovation: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Energy policy, 35(5), 2683-2691.

전국 태양광발전소 입지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권경락, 김예지, 조은별 [기후솔루션]

1. 서론

태양광발전은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이다.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그동

안 태양광발전사업의 보급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노력에

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발전 입지규제 확산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사업의 

잠재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태양광 보급 감소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3월에 태양광 입지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입지규제를 도입하는 기초지자체의 수는 2020년 8월 3일 

기준 조례 125개, 지침 2개로 2017년 12월보다 약 50%나 증가한 127곳으로 나타났다. 

2. 본론

이 연구에서는 태양광 입지규제를 조례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125개 기초지자체의 관련 법

규를 전수조사하여 예외적이었던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제외한 123곳의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입지규제는 크게 거리규제, 입지제한 규제, 설치규제, 정성적 규제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도로와 주택을 기준으로 평균 300m, 최대 1,0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해당 지역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과,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추상적 정성적 규제 등이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

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격거리 규제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경북 구미시, 경남 함양군, 전남 

함평군 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를 이용하

여 해당 지자체 내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발전소가 입지할 수 없는 면적이 얼마나 되

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격거리 규제 적용 시 제외되는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최소 

46%에서 최대 67%까지 나타나 실제 발전 입지에 있어서 규제 영향이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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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 연구에서는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태양광 입지규제가 자연경관 및 미관 훼

손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수립된 것임을 

밝히고, GIS 분석을 통해 실제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태양광 보급 목표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조례안을 통한 지자체 조례 정비 혹은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제한 및 폐지가 필요한 상황

이며,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자체가 나서서 기초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권한에 제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2017,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에너지신산업 관련 규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 훼손과 주민 인식,  

그리고 갈등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함 자연생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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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형 태양광 사업 소개 및 확대 방안

김나건 [여주시청 에너지자립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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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7. 시민과학풀씨

•	시민과학풀씨 1기 연구자 및 시민과학자 명단		

•	도마뱀붙이 개체군의 서식지 특성 _ 최병하, 노현성, 이시영, 조유원, 홍지은 [몰갱]

•	시민과학을 통한 온도에 따른 개미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_ 조명동 [도시의 개미]

•	인간의 활동에 의한 무당개구리의 기형정도 조사 _ 김용수, 노성수, 박초희, 오도근, 유소희 [봄비]

•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 제비의 전국 분포 및 번식지 특성 연구 _ 정다미 [제비]

•	시티뱃 - 시민과 함께하는 박쥐 초음파 조사 _ 류흥진 [시티뱃]

•	별이 빛나는 ECO-CITY - 매미야 저녁에 자도 돼! _ 배정은, 박현진, 이세희, 정민하 [별빛을 품은 도시]

•	시민과학을 이용한 어류 서식현황 파악 _ 성무성, 정이준 [버들치 탐사대]

•	장마철 습지 범람에 따른 거미의 종다양성 변화에 관한 연구 _ 김대희, 권용수, 김지은, 이정연, 이주선 [SPIDEY]

•	고리도롱뇽을 대상으로 한 도심 그룹과 산림 그룹간의 집단유전학적 비교연구 _ 전종윤, 정대철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	기후변화지표종 나비의 모니터링을 통한 한반도 기후변화 추이 분석 - 기후변화지표종 나비 종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_ 추헌철, 이정빈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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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풀씨 1기 연구자 및 시민과학자 명단

몰갱

• 연구자 : 최병하[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노현성[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이시영·조유원·홍지은

[부경대학교 생태공학과]

• 시민과학자 : 동물구조대(이어진), 복숭아구름(권은세, 권리윤), 북극곰을살리자(강하람, 강한

결), 에코사이언스(김윤후), 최고가족(최민우, 최민성), 크리n고일(김하원, 김하윤), 통영바다

사랑(이서현), 하쿠나마타타(김민석, 김찬호), Q브라더스(정민규, 정동규)

도시의 개미

• 연구자 : 조명동[강원대학교 응용생물학과]

• 시민과학자 : 곤충천국(송민기, 송민채), 리옥크팀(박재영), 매직네이처(채준석, 채준우), 밤톨

탐험대(유시우, 유지현, 유시원), 수리수리마수리(박연서), 온새미로(정인혁), 으쌰으쌰(석지

후, 석봄), 임형제가족(임예준, 임주원), 최탐사특공대(최지혁, 최준혁) 

봄비

• 연구자 : 김용수[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물학전공], 노성수·박초희·오도근·유소희[목포대학

교 생명과학과]

• 시민과학자 : 깜냥깜냥(노연서, 노혜림), 무리수무리원(문희수, 문희원), 준형제(손예준, 손원

준), 지구우리사랑(신지민, 신지수), 짱이네(오시호), YERIELFAM(김지윤)

제비

• 연구자 : 정다미[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생태과학전공]

• 시민과학자 : 그린라이트(김이현, 김도현), 꿈꾸는지구(김신혜, 김시윤), 딸랄랑구(김선우, 김서

진), 라이노비틀즈(곽수진, 곽용준), 발자국팀(엄재윤), 올빼미박사(황예빈), 임형제가족(임예준, 

임주원), 자연을부탁해(이시온, 이시은), 제인구달(송나윤), 푸른별을지켜라(강정연, 강도연),  

시티뱃

• 연구자 : 류흥진[울산과학기술원]

• 시민과학자 : 동서남북(박형준, 박서연), 딸랄랑구(김선우, 김서진), 반짝반딧불이(공채은, 공

채승), 서자매팀(하서연, 하서미), 아기호랑이(안지훈), 오예스패밀리(박예담, 박예준), 푸른별

을지켜라(강정연, 강도연), 행복팀(김윤아, 김선아), HELERE4(허율, 허해울)

별빛을 품은 도시

• 연구자 : 배정은∙박현진∙이세희∙정민하[국민대학교 산림환경시스템학과]

• 시민과학자 : 건담패밀리(김유건, 김유담), 달(국윤혜, 국윤서), 반짝반딧불이(공채은, 공채승), 

밤톨탐험대(유시우, 유지현, 유시원), 별(이경수), 자연사랑패밀리(권지수, 권지민), 지구사랑

패밀리(이하준), 하하사랑(석하랑, 석하민), 해달별팀(석다온)

버들치 탐사대

• 연구자 : 성무성[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과학전공], 정이준[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

• 시민과학자 : 김씨네자연보고서(김승민, 김승연), 냥냥탐험대(김서률), 러브(형성필, 형서윤) 

비단잉어클럽(김세령), 이박사(이승후), 자연사랑박브르(박범현), 지사탐원명아종(윤규빈), 출

동썬더탐사대(최예란, 최예준), 현현이네(지송현, 지승현)

SPIDEY

• 연구자 : 김대희∙권용수∙김지은∙이정연∙이주선[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 시민과학자 : 건담패밀리(김유건, 김유담), 곤충박사김동우(김동우, 김태은), 대장부가족(최기

복, 최기문,최기준), 멋진도전(조성현), 알럽곤충(이디엘, 이마음), 이박사(이승후), 자연사랑박

브르(박범현), 자연사랑패밀리(권지수, 권지민), 지구좋아(윤세린), 지꼭지(윤서준), 크리n고일

(김하원, 김하윤)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 연구자 : 전종윤∙정대철[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원 수의생명과학전공]

• 시민과학자 : 똘똘이와짱구(이소윤, 이도윤), 리즈팀(이원재, 이유나), 아침우주네(성아침, 성

우주), 에버그린(이준범), 이쑥쑥(유승기, 유준기), 준형제(손예준, 손원준), 파브르와친구들(전

은찬), 환경보호대(오태윤), 환사보(이서연), YERIELFAM(김지윤)

나비효과

• 연구자 : 추헌철[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이정빈[충우곤충박물관]

• 시민과학자 : 샤론행복탐사(문샤론), 재아인네(이제인, 이아인), 준형제(손예준, 손원준), 초록

별을지켜라(김민지), 토리(김윤하), 파워에너지팀(이태규, 이태경)

[시민과학풀씨 소개]

시민과학풀씨는 환경∙생태 분야 연구자들이 시민과 함께 연구하며 성과를 도출해내는 연구 프로젝트 지원사업

으로, 재단법인 숲과나눔과 동아사이언스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과학자는 

어린이과학동아 지구사랑탐사대 8기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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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뱀붙이 개체군의 서식지 특성

최병하, 노현성, 이시영, 조유원, 홍지은 [몰갱]

1. 서론

서식지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이용하는 고유한 물리적, 생물적 자원의 집합을 의미한

다(Block & Brennan, 1993). 생물은 본능적으로 생존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며, 그중에서도 선호하는 환경 조건에 따라 특정 지역에 개체군을 형성한다. 도마뱀붙

이(Gekko japonicus)는 부산, 목포와 같이 남부 해안지역에 국한되어 서식하는 야행성 소형 도

마뱀으로 1907년 부산에서 서식이 확인되었고(stejneger. 1907) 점차 부산 내에서 더 널리 분포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박대식, 2019). 본 종은 일본 혹은 중국을 통한 유입종으로 보고되

는데, 이들의 유입 및 확산 경로 예측을 위한 이전 연구에서 확인된 도마뱀붙이의 서식에 영향

을 끼치는 요인과, 본 연구의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영향요인들의 비교를 통해 도마뱀붙이

의 서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잠재적인 서식지를 예측할 

수 있어 생태계 및 개발행위에 따른 서식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 인근 지역에 출현하는 도마뱀붙이의 유래 및 서식지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도마뱀붙이의 생물학적 특성, 국내에 출

현하는 도마뱀붙이류(Gekkonidae)의 유래, 서식지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들은 문헌 조사

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전 문헌 등에 도마뱀붙이가 출현하였다고 알려진 부산 내 지역(남

구 대연동, 용호동 수영구 민락동, 남천동 외 대구, 경남 마산) 및 도마뱀붙이가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사하구 다대동, 강서구 명지동, 남구 용당동 및 경남 밀양시, 경북 칠곡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에서는 도마뱀붙이 개체 수 측정 및 생태적 정보 관찰을 시

행하였고, 문헌 조사를 통해 추출된 환경인자들을 이용한 서식지 및 생태적 특성 파악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 조사는 시민과학풀씨의 시민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도마뱀

붙이 서식환경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서식에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으로 계절 간 기온 차

와 연평균 강수량, 고도, 경사도, 토지 피복도, 도시와의 거리, 정규화 식생지수를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도마뱀붙이가 서식하는 작은 단위의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와의 거리는 제외한다. 또한, 계절 간 기온 차와 연평균 강수량은 조사 지역의 당일 일교차 및 

강수량으로, 정규화 식생지수는 해당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식생으로 환경변수를 바꾸어 

사용하였다. 고도, 경사도, 토지 피복도는 그대로 고려하여 사용하였지만, 이전 연구에서 고

려되지 않은 습도, 건물 층수, 도로의 폭, 면적(식생과 마찬가지)당 보안등 개수를 환경변수로 

추가하여 서식지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후 각각의 요인들이 도마뱀붙이의 서식지 선택에 얼

마나 영향을 주는지 개체가 발견된 지역과 발견되지 않은 지역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21개 지역에서 탐사를 진행하며 그중 11개의 지역에서 개체 혹은 

개체군을 발견하였고, 도마뱀붙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개체를 발견

한 장소는 모두 아스팔트 바닥과 콘크리트 벽이 있는 도시 환경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도마뱀붙이는 도시 환경과 인근 숲의 활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박대식. 2019) 개체가 소수 

발견되더라도 다수의 개체가 서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도마뱀붙이가 온도 차에 예민한 동

물임을 고려하여 환경요인으로 일교차를 이용하였다. 일교차가 9~12℃일 때 개체가 가장 많

이 발견되었으며 6~9℃, 12~15℃일 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교차의 차이

가 개체가 은신처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일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체 발

견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습도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습도가 60~100% 일 때 대부분의 개

체를 발견하였고 60~80%일 때가 우세하였다. 이는 습도가 개체의 발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추측되며 비가 오면 나오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빛이 비교적 

많은, 보안등 하나 당 5000m2~15000m2를 차지하는 그룹에서 대부분의 개체가 발견되었다. 

빛의 양이 많을수록 사냥에 유리해 개체가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식생은 40-50% 

50-60% 그룹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이 발견 되었는데 건물과 주변 식생의 비율이 비슷하게 조

성된 환경이 서식하기에 유리한 듯 보였다. 도마뱀붙이는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을 가진 듯 보

였으며 4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개체를 관찰하기가 힘들었다. 도마뱀붙이는 2~4층의 건물이 

골고루 분포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도로의 폭이 4~7m 이내인 곳

에서 대부분의 개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건물 간 이동 거리가 길수록 생존이 어렵기 때문으

로 보이며 좁은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연구 기간 동안 발견한 세 개의 도마뱀붙이 개체군은 평균 약 0.5km의 범위에서 발견되었으

며 경사가 변하거나 경계가 되는 2차선 이상의 도로나 강을 기점으로 그 밖에서는 발견되지 않

았다. 도마뱀붙이의 행동권 연구에서 한 개체군의 행동권이 2057m2인 것을 확인한 것과 비교

하면 (박대식 외. 2019), 본 연구에서 탐사지역은 도마뱀붙이가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거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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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마뱀붙이가 발견된 위치는 모

두 노후화되어 있어 틈이 있거나 목재 혹은 다른 재질의 건축 자재들이 부착된 형태의 건물 외

벽 등이었다. 또한, 인근 지역에 항상 녹지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녹지가 바로 인접하여 존재

하지 않은 때도 있었다. 개체들은 대부분 단독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는 다수의 개

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개체의 크기 차이가 크게 나도 서로 공격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도마뱀붙이는 몸의 색을 주변과 비슷하게 바꿀 수 있어 발견하기 쉽지 않고 주변 

소리나 진동, 혹은 빛에 매우 민감해 빠르게 대부분 위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인다. 5~8월은 

유체와 성체가 모두 발견되었지만, 점차 유체의 발견 빈도가 높아지며 이것은 은신처 경쟁에 

밀려서인지 성체가 동면에 먼저 들기 때문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국지적으로 서식하는 도마뱀붙이의 서식지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마뱀붙이의 서식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정을 위해 문헌 조

사와 총 87회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교차, 습도, 면적당 보안등 개수, 건물 높이, 도

로의 폭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도마뱀붙이는 일교차가 9~12℃에 근접하며, 습도가 

60% 이상이고, 보안등 혹은 광원이 5000~15000m2당 하나 꼴로 존재하고, 식생은 40-50% 

50-60% 정도로 건물과 주변 식생의 비율이 비슷하게 조성되고  2~4층의 건물이 골고루 있

으며, 도로의 폭이 4~7m인 곳에 주로 서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탐사지역의 수

와 탐사 횟수가 100회 미만이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도

마뱀붙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8~9월에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

에 따라 시민과학자들의 가족 단위 현장 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더 많은 자료 구축에 어

려움을 겪었다. 이후에 더 많은 지역의 조사로 풍부한 자료를 구축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도출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마뱀붙이의 서식지 적합 범위를 제시함

으로써 추후 생태계 위해성 등의 조사를 위한 채집 및 개체군의 서식지 특성을 필요로 하는 연

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국내에 국지적으로 분포하여 종의 존속에 취약한 종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마뱀붙이가 도시생태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

로 하는 생태적 지위를 고려하여 생물 다양성 유지 및 서식환경 개선 등 본 종과의 공생을 꾀하

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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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을 통한 온도에 따른  

개미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조명동 [도시의 개미]

1. 서론

21세기 인구 증가와 도시환경의 확대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도시는 평균 기온이 

높고, 빠르게 건조해져 이에 적응한 일부 종은 개체 수가 증가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문보경 2017). 이에 도시환경과 생물 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

내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많은 종의 생물이 도시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생물군의 선발이 

필요하다. 여기엔 많은 개체 수, 표본의 수월, 환경 변화에 빠르게 반응, 분류군이 명확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Oliver and Andrew 1996, 박상현 2005).

개미는 지표생물군에 적합한 생물이다. 개체 수가 많으며, 표본이 쉽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

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개미의 분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Robert et 

al 2005, Roura et al 2004, Kown et all 2011, 박상현 2005). 하지만 대부분 기후변화에 대한 연

구이며, 도시화나 각종의 생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2017년 기준 남한의 개미 종은 약 147종이다. 대부분 숲에 서식하며, 이중 도심에 많이 보여 

도시화지표종으로 선정된 종은 일본왕개미(Camponotus japonicus), 곰개미(Formica japonica), 

고동털개미류(Lasius sp.), 왕침개미(Brachyponera chinensis), 스미스개미(Nylanderia flavipes), 

극동혹개미(Pheidole fervida), 일본열마디개미(Solenopsis japonica), 주름개미(Tetramorium 

tsushimae)로 9종이다(이흥식 1999). 하지만 해당 종들의 어떤 특성이 이들이 도시환경에 적응

하는 데 영향을 줬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들의 생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과학을 통해 개미 군락을 장기 관찰하여, 온도에 따라 개미의 행동 변화를 관찰

하여, 이들의 어떤 특성이 도시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기초적

인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이후 개미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시민과학을 통

해 진행된 연구는 서식지 지도를 만드는 데에 한정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다른 장기탐사도 

가능한지 확인할 것이다.

도시화 지표종 중 스미스개미, 극동혹개미, 일본열마디개미는 주로 지하에 활동하며, 왕침

개미는 독침이 있어 시민과학자들이 관찰하기 유용하지 않다. 반면, 곰개미, 고동털개미류, 

주름개미 3종은 주로 지면에 활동하여 사람의 눈에 잘 띄어 연구 종으로 정했다.

2. 본론 

시민과학자들에게 날짜, 동영상 유무, 개미 활동 영역의 온도, 기온을 기록하는 기록지를 제

공하고, 2~3달 (최대 14주까지 데이터 기록을 권장)간 주당 1회 (7시간 관찰) 집 근처의 군락

을 장기 관찰하도록 지시했다. 

관찰 장소에서 5마리 이상의 개미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면, 이를 개미의 활

동영역으로 간주하고, 50cm의 높이에서 5분간 동영상을 촬영했다. 매주 데이터 기록지와 동

영상은 메일을 통해 본 연구자에게 전달됐다.

데이터를 기록하기 전 온라인 강의(6/13)로 시민과학자들을 만나 해당 연구 목적을 강의했

고, 현장 교육(6/27, 7/18)을 통해 개미 길을 찾는 법, 온도 측정 방법, 영상 기록 방법, 데이터 

기록 방법을 전달했다. 이후 시민과학자들이 직접 집 근처의 개미 군락을 찾고, 동영상과 사진

을 통해 개미 종과 지속적인 관찰이 가능한 군락인지 개미의 활동 영역이 맞는지 본 연구자에

게 확인을 받고 관찰을 진행했다. 

모든 시민과학자에겐 온도 기록을 위한 탐침 온도계(DRETEC O-219, 10~300, ±1), 종 동

정을 위한 코티칼튜브를(50ml)를 전달했다. 관찰이 시작되면 해당 군락에서 5마리 개미를 채

집했으며, 한국개미분포도감을(Korean ant atlas 2006-2009) 참고해 동정을 진행했다.

3. 결론

1) 내용 요약 및 결과 고찰

7~10월간 고동털개미(14주), 곰개미(4주), 주름개미(4주) 3종의 장기 데이터가 수집되었

다. 총 아홉 팀의 시민과학자 중 네 팀이 데이터를 보내줬으며, 세 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됐

다. 같은 개미 종으로만 실험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과학자들 주위에 모두 같은 개미가 서식하

지 않았으며, 시민과학자들이 같은 종의 개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소비할 수 없고, 군락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고동털개미의 경우 실험을 시작한 7월경 활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이후 8-10월이 될수록 

활동의 양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를 지면과 기온에 대입해보면, 개미의 활동 양은 지면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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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가 없었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름개미와 곰개미도 마찬가지로 관찰 시간이 지날수록 개미의 활동량이 감소했으며, 지면

과 기온에는 관계가 없었다. 다만 이 두 종의 관찰기록은 데이터가 너무 짧게 기록되어 고동털

개미만큼의 의미를 두기엔 무리다.

2) 연구 효과

해당 연구는 군락을 관찰한 기간이 짧고, 시민과학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

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미의 장기관찰들 대부분이 본 연구보다 관찰한 개미의 군락 

수가 적었음을 생각하면 적은 양이 아니다. 또한 국내엔 개미를 대상으로 한 장기관찰이 없었

으므로 이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개미 종의 활동량은 지면의 온도보다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이들 종이 도심지역에 우점하는 이유는 평균기온이 높은 도시에 잘 견디기 때문에 혹은 계절

의 온습도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 본 연구는 시민과학을 분포조사 외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의로 시작했으나 참여한 시민과학자 수가 너무나도 적고 그나마 얻은 자료의 질

도 좋지 않았다. 단순 분포조사의 경우 질 좋은 데이터가 많이 나올 수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장기관찰의 경우 질이 부족한 데이터가 조금 나왔다. 또한 본 연구가 이루어진 2020년은 약 50

일간의 장마와 코로나로 인해 시민과학자들이 개미 관찰을 하는 데 무리가 있어 참여율이 저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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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활동에 의한 무당개구리의 기형 정도 조사

김용수, 노성수, 박초희, 오도근, 유소희 [봄비]

1. 서론

뉴스, 기사 등 많은 매체에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폐어구, 생활쓰레기로 동해 바

닷속 황폐화’, ‘평균수명 150년 바다거북이가 매년 죽어가는 이유’ 등)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자

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동

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들은 환경오염이 심각성을 깨닫기에는 먼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무당개구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양서류이다. 양서류는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

문에, 자연이 훼손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이유로 무당개구리 연구는 시민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생태 분야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인 ‘시민과학풀씨’에 적합하다.

산, 계곡에서부터, 논가, 민가까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당개구리의 기형은 1)인간 

활동의 종류(예: 계곡, 농업 등) 2)서식지와 활동 지역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Changku 

et al.2016)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한 무당개구리의 기형 정도를 확인하

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시민과학자들은 무당개구리 서식지를 탐색하는 것부터 기형 정도를 확인, 서식지의 기형정

도를 확인하는 데이터 수집까지 연구의 전 과정을 함께할 것이다. 실험실 환경이 아닌 자연에

서 수행되는 야외 조사 연구를 통해 연구가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기형을 가진 무당개구리를 접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물들에게 가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오염이 실제로 사람과 연관된 것인지 환경 지표를 이용

한 수치를 통해서 많은 환경오염이 인간에 의한 것이며, 이는 자연환경 곳곳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본론 

1) 무당개구리 채집

무당개구리는 산지나 논 습지 등 물이 고인 환경에 서식한다. 인간에 의해 오염이 심각한 서

식지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서식지는 비교적 맑은 환경도 있을 것이다. 채집은 사찰, 논 근처

의 수로, 계곡 근처에서 진행되었다. 기형 확인이 끝난 개체가 다시 채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

해 한 장소에서 모든 개체를 채집한 뒤, 확인이 끝난 뒤에 풀어주었다.

2) 기형 유무 확인

기형 유무는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개구리의 기형은 다리, 발가락, 눈, 뼈에서 나타나며, 다

리의 기형 약 41%, 발가락 기형 약 36%로 대부분의 기형은 다리, 발가락에서 나타난다(Mari 

et al. 2013). 육안 식별로 확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재확인을 위해 채집한 개체의 다

리, 등, 배 사진을 촬영하였다.

3) 수질 농도 측정

서식지의 오염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질농도를 측정하였다.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많은 

환경 지표(수온, pH, 용존산소, 총고형물질, 염도, 전기전도도, 탁도 등)가 존재하지만, 기

존 연구에서 기형과 관련이 있는 지표이면서, 연구자들과 함께 측정에 용이한 총고형물질

(total dissolved solids; TDS)과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를 측정하였다(Chan ea al. 

2014). 채집지의 물을 채수한 뒤, 수질 검사기(HD416)를 이용해 TDS, EC를 측정하였다.

4) 인간 활동과의 거리 측정

수질 오염을 보여주는 지표인 TDS, EC가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

집 지역과 인접한 인간 활동 지역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거리 측정은 휴대폰의 GPS를 이용하

였다.

5)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종합하여 비교하였다. 무당개구리의 기형 비율과 

TDS, EC, 인간 활동지역과의 거리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TDS, EC와 기형율, 인

간 활동지역과의 거리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Mann-

Whitney 검정을 실시하여, 무당개구리의 기형이 관찰된 지역들과 관찰되지 않은 지역들 사이

에서 TDS, EC, 인간 활동지역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3. 결론

인간의 활동에 따른 무당개구리의 기형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무당개구리 채집, 기형 유무 

확인, 서식지의 TDS, EC 측정, 인간 활동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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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일부터 2020년 8월 30일까지 영암군 도갑사와 월출산, 함평군 용천사, 정선 

아우라지, 포천시 지장계곡, 가평군 유명산, 인제군 백담사, 제주시 제주대에서 11번의 채집

으로 359마리의 채집이 진행되었다. 무당개구리 기형은 월출산 2마리, 도갑사 3마리, 용천

사 1마리, 정선 아우라지 1마리, 제주대학교 건천 2마리가 채집되었으며, 기형이 관찰된 서

식지에 인접한 인간 활동의 종류는 사찰, 야영지, 등산로, 학교, 수로로 확인되었다.  Mann-

Whitney 검정 결과 기형이 관찰된 지역과, 기형이 관찰되지 않은 지역 사이에서 기형률과 

TDS, EC, 인간 활동지역과의 거리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간의 활동이 활발하거나, 인간 활동 지역과 가까운 거리의 서식지가 더 오염되었으며, 더 

높은 TDS, EC가 측정되고, 더 높은 기형 비율을 보여줄 것이라는 가설과는 다르게 어떠한 상

관관계도 볼 수 없었다. 부족한 데이터의 양이 주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 총 359

마리 중 9마리의 기형이 관찰되었지만, 활동에 따른 기형정도를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양으로 

생각되고, 더 많은 개체의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관찰이 활동의 종류, 활동과의 거리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기형을 가진 개체의 서식지 이동이 이러한 결과를 설명할 수도 있다. 또한, 기형을 

가진 개체는 자연선택에 의해 도태되기 쉽다. 기형을 가진 올챙이나, 다리, 발가락의 기형을 

가진 개구리는 정상인 개체와의 먹이 경쟁이나, 포식자로부터의 도주가 불리하다. 낮은 생존

율로 인해 관찰되는 개체가 적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간 활동이 무당개구리의 기형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으

며, 상관관계는 관찰할 수 없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TDS, EC가 아닌 다른 

환경지표의 확인과 더 많은 채집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의 양을 수집이 필요하다. 성공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은 시민이 연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공해

야 하고, 시민들은 맡은 연구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Kang, C. et al. "�e incidence of abnormalities in the �re-bellied toad, Bombina orientalis, in relation to nearby 

human activity", J. Ecol. Environ. 39, 2016, 11–16

• Park, C. J. et al. "Developmental toxicity of treated municipal wastewater effluent on Bombina orientalis 

(Amphibia: Anura) embryos", Environ. Toxicol. Chem. 33, 2014, 954–961

• Reeves, M. K. et al. "Localized hotspots drive continental geography of abnormal amphibians on U.S. wildlife 

refuges", PLoS One 8, 2013, 16–22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 

제비의 전국 분포 및 번식지 특성 연구

정다미 [제비]

1. 서론

제비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관심필요종이며, 2000년 11월 서울시가 지정하여 보호하

고 있는 보호야생동물이다. 또한, 제비는 농생태계에서 중요한 동물이며, 사람과 매우 밀접하

게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비가 서식하고 번식하는 환경이 농경지, 인가이기 때문이다. 

제비는 진흙과 지푸라기를 이용하여 인가에 둥지를 짓고, 주로 모내기 전후에 논이나 근처의 

습지에서 둥지 재료를 얻으며, 논이나 습지, 하천에서 모기, 파리, 잠자리, 벼멸구, 비래해충 

등을 사냥하여 먹이를 조달한다. 하지만 최근 비료와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먹이의 감소, 기후

변화, 포식, 서식지 감소 등의 이유로 제비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제비 연구로는 번식 행동 생태, 도래 현황,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제비 개체

수 동태성 분석, 먹이자원 연구 등이 있지만, 지금까지 전국 단위에서 제비가 어디에 분포하는

지, 제비가 번식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모델링 한 연구는 없었다. 번식 장소는 동물들의 생존과 

번식 성공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외에도 물, 쉼터와 먹이 이용 가능성, 둥지 포

식, 미기후도 번식 장소 선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시민참여과학 접근 방법을 통해 제비 번식 장소와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국

내외 최초로 제비가 번식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모델링하였다.   

2. 본론 

1) 연구 방법

(1) 데이터 수집 방법

①  줌(ZOOM)을 이용한 화상 미팅 및 3번의 추가 교육을 통해 시민과학자들에게 데이터 

수집 방법, 제비의 특징에 대해 교육하였다.

② 시민과학자들은 제비가 번식하는 곳/번식하지 않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탐사하였다.

③  시민과학자들은 제비가 번식하는 곳/번식하지 않는 곳을 탐사하면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앱에 제비의 행동과 번식 생태(11가지 항목)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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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분석 방법 

①  제비의 도래 시기에 맞춰 2020년 4월 10일∼10월 17일까지 수집된 515개의 데이터 중에

서 GPS 좌표가 없는 곳을 제외하여, 제비가 번식하는 곳/번식하지 않는 곳 총, 511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 

②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자가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문서의 형식으로 변환 시

켜 사용하였다.

③  데이터 분석은 R studio(Version 4.0.3)와 종 분포 모델링 프로그램인 Maxent(Version 

3.4.1), 지리 정보 체계 프로그램인 QGIS(Version 3.16.0)를 사용하였다.

④  데이터의 편향(bias)을 제거하기 위해 R studio에서 sp�in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제비

가 번식한 지점을 기준으로 1km² 내에 포함된 번식 지점을 모두 제외시켜 편향(bias)을 

제거 하였다.

⑤ 번식 둥지의 특징은 엑셀에서 확률을 계산하였다.

⑥  생물 기후 변수는 WorldClim에서 제공하는 19개의 기후 변수들 중에서 제비 번식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기후 변수를 사용하였다. 상관관계는 R studio의 ntbox package로 분석

하였다.  

⑦ QGIS에서 전국 제비 번식지 분포 지도를 만들었다. 

⑧  Maxent에서 제비가 번식한 지점과 Maxent 알고리즘이 랜덤 샘플링한 지점과 비교하여 

제비가 번식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예측하여 모델링 하였다. 

 

2) 결과

(1) 전국의 제비 번식지 분포 

①  GPS 좌표가 없는 곳과 편향(bias)를 제거한 결과, 제비가 번식한 곳의 데이터는 161개(그

림 1), 번식하지 않은 곳은 70개다. 

②  제비는 전국에 걸쳐서 번식 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 울릉도에 많이 분포

했다(그림 1).

<그림 1> 제비가 번식한 장소를 표시한 그림(n=161). 제비의 분포가  
수도권과 강원도, 울릉도, 제주도에 밀집 되어있다.

(2) 번식 둥지의 특성

① 제비가 번식한 건물의 종류는 상가 43%, 사람이 사는 집 37%, 창고 5%, 기타 14%였다.

② 번식 둥지의 위치는 기타 39%, 창문 위 31%, 대문 15%, 주차장 벽 14%였다. 

③ 번식 둥지가 부착된 곳의 재질은 콘크리트 57%, 기타 25%, 나무 13%, 전등 4%였다.

④  번식 둥지가 있는 주변의 환경은 상가 42%, 사람이 사는 집 30%, 농경지 16%, 기타 

11%였다. 

⑤  제비가 번식한 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 제비를 환영하냐고 질문하자 52%는 모르겠

다고 답변했으며, 43%는 제비를 환영한다고 하였고, 4%는 제비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3) 제비의 번식 장소 예측 모델링(생물 기후 변수 기준) 

①  제비 번식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생물 기후 변수들은 연간 평균 온도, 월간 평균 온도(최

대 온도–최저 온도), 가장 따뜻한 달의 최대 온도, 연간 강수량, 습한 달의 강수량이다.

②  Maxent로 모델링한 결과, 제비가 번식하기에 적합한 장소는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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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로, 80%이상으로 나타났다(그림 2). 

③ 강원도의 백두대간 지역은 제비가 번식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2> 제비가 번식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예측한 Maxent 모델링 결과

3. 결론

올해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제비 데이터는 총 515개다. 그 중에서 데이터의 편향(bias)와 

GPS 좌표가 기록되지 않은 장소를 제외한 결과, 제비가 번식한 곳은 161개, 번식하지 않은 곳

은 70개의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제비가 많이 번식한 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 제주도, 울릉도였다. 데이터의 편향(bias)을 제

거해도 해당 장소에서 제비의 분포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실제로 이곳에 제비가 많이 분포하

였거나, 시민과학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샘플링을 많이 한 결과로 해석된다. 

제비가 번식한 둥지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제비가 번식 중인 둥지가 있는 건물의 종류는 상

가(43%이상), 번식 둥지의 위치는 기타(39%이상), 번식 둥지가 부착된 곳의 재질은 콘크리트

(57%이상), 번식 둥지가 있는 주변의 환경은 상가(42%), 제비가 번식한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비를 환영하는지 질문한 결과, 모르겠다(52%)라고 답변하였다. 번식지 특징의 결과로 볼 

때 시민과학자들의 데이터 수집 장소는 대부분 도심지로 추정된다.  

제비의 번식지로 적합한 장소를 모델링한 결과, 수도권, 강원도, 제주도, 울릉도가 80%이

상 적합한 장소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민과학자들이 샘플링 한 장소와 일치한다. 반면, 강

원도 백두대간 일대는 제비 번식지로 적절하지 않다고 예측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제비가 고

산지대에 번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모델링은 생물 기후 변수를 기반으로 제비

의 번식지로 적합한 장소가 예측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물 기후 변수를 포함한 서식지의 

환경을 결정짓는 토지 피복도, 건물의 형태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여 모델링 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서해와 남해 지역은 서식지 적합도가 낮다고 예측되었는데, 실제로 시민과학

자들을 통해 샘플링 된 데이터도 거의 없었다. 추후에 이 장소의 번식 둥지 데이터를 추가하여 

모델링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전국 단위의 시민참여과학 접근 방법이며, 세

계 최초로 제비의 번식지로 적합한 장소를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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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뱃

시민과 함께하는 박쥐 초음파 조사

류흥진 [시티뱃]

1. 서론

1) 배경

박쥐는 곤충 수 조절, 수분(pollination)과 씨앗의 분산(seed dispersal) 등 인간의 생활에 중요

한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를 제공한다. 박쥐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농업경제

학적 가치는 미국에서만 약 25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 이들의 역할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지

만 도시화와 환경변화로 박쥐가 줄고 있고,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생태계 조절 비용은 매년 증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도시화와 주거환경 개선, 농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박쥐의 종 

다양성(species diversity)과 개체군 크기(population size)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력

과 비용 문제로 국내 박쥐 개체군 동향 추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다. 시민과학은 

인력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영국은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이미 20여년 전 전

국단위의 박쥐 조사를 시작하여 수행 중에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박쥐를 대상으

로 한 전국단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수행된 적이 없다. 이에 우리나라의 환경과 상황에 맞

는 시민과학 박쥐 조사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하고, 박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2) 목표

시민과학 박쥐 조사의 원년인 올해의 프로젝트는 1) 도시의 하천을 이용하는 박쥐의 종과 도

시 하천의 이용 빈도를 확인하고, 2) 박쥐의 다양성이 높고 교미, 번식, 먹이 활동 등에 중요하

게 쓰이는 중요한 장소(hot spot)를 발견해, 장기 조사 후보지 및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위의 활동을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시민과학 박쥐 조사 과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

는 예비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과학자들에 대한 교육 또한 이 프로젝

트의 중요한 목표이다. 먼저 워크숍과 현장 실습을 통해 야외에서 박쥐 초음파 모니터링 방법, 

반향정위(Echolocation; 초음파의 반사음을 이용해 주변을 인식하는 기술)를 이용한 종 동정법

을 교육한다. 후에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초음파 데이터를 YouTube 등의 플랫폼에 공개하여 

일반의 박쥐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여 박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박쥐의 보전에 이바

지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 방법

(1) 수변 조사(Waterway survey)

시민과학자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총 1km의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약 110m 이동 

후(150걸음) 멈춘 지점에서 반경 5m 이내로 이동하면서 4분간 박쥐의 초음파를 녹음하였다. 

7월부터 9월까지 총 2번, 일몰 40분 후 9개의 팀이 조사를 수행하기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1

개 팀은 연락이 안 되어 조사구간을 확인할 수 없어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긴 여름 장

마와 장비 순환 문제로 2개의 팀은 기기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다. 박쥐 초음파의 녹음은 

Wildlifeacoustics사(미국)의 Echo Meter Touch 2를 이용하였다. 시민과학자들의 안전을 위해 낮

에 조사 경로를 사전 방문하여 위험인자를 확인하였으며, 야간의 본 조사는 최소 2인 1조로 수

행하도록 하였다.

(2) 중요지점 조사(Hot spot survey)

7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학자들은 원하는 날에 초음파 녹음기(Echo Meter Touch 2)를 이

용하여 박쥐가 발견되는 지점을 탐색하고 자유롭게 초음파를 녹음하였다. 조사지는 도시의 

공원, 계곡, 하천, 산림, 농경지, 시골 마을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으로 설정하였다. 안

전 확보를 위해 조사지에 대한 사전 답사와 최소 2인 이상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장려하였다. 

수변 조사와 중요지점 조사에서 녹음된 초음파는 Wildlifeacoustic사의 Kaleidoscope Pro (V. 

5.3.9)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윗수염박쥐 속(genus Myotis)에 속한 박쥐는 Kaleidoscope의 자

동 동정(auto identi�cation) 기능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윗수염박쥐 속 이외의 박쥐는 David 

A. Hill 교수(교토대), Dai Fukui 교수(도쿄대)에게 자문해가며 Kaleidoscope로 스펙트로그램

(Spectrogram; 소리를 시간에 따른 진동수의 변화로 시각화한 그림)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직접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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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변 조사. 일몰 40분 후, 총 1km의 조사 경로를 	 <그림 2> 중요지점 조사. 총 39개소의 중요지점을 발견함. 

따라가며, 약 110m 지점마다 4분씩 박쥐의 초음파를 녹음함.	� 강원도의 박쥐 종 다양성이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는 집박쥐만 
발견됨.

2) 연구 결과

(1) 수변 조사

조사지는 시민과학자들의 주소지와 가까운 서울과 경기 인근에 분포하였으며, 8개소 모두 

한강 지류에 분포하였다. 1차 조사는 모두 7월과 8월 중에 수행하였다. 총 8개 팀 중 7개의 팀

으로부터 녹음 파일이 회수 가능하였다. 데이터가 회수되지 않은 하나의 팀은, 박쥐를 발견하

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녹음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2차 조사는 수행이 확인된 

팀이 4팀이었고 녹음 파일이 회수 가능했던 팀이 단 1팀이었다. 회수된 284개의 녹음 파일 중 

8개의 파일에서 박쥐의 반향정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8개 파일 모두 학의천에서 녹음된 파일

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9 주변), 분석 결과 모두 집박쥐(Pipistrellus abramus)로 확인

되었다.

(2) 중요지점 조사

전국 총 32개소에서 박쥐의 초음파가 녹음되었다 <그림 2>. 강원도가 14개소로 가장 많았

고, 서울이 6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녹음된 종은 집박쥐로 26개소에서 녹음되었고, 

국가적색목록의 관심 대상(Least Concern) 종인 큰귀박쥐(Tadarida insignis)와 멧박쥐(Nyctalus 

aviator)가 각각 2위와 3위로, 15개소와 10개소에서 녹음되었다. 강원도에서는 멸종위기종 2급

으로 지정된 토끼박쥐를 포함하여 10종의 박쥐와 4종 이상(최대 7종)의 윗수염박쥐 속의 박쥐

가 발견되었다. 자동 분류 프로그램은 윗수염박쥐 속의 박쥐를 7종으로 제시하였으나, 제시 

빈도가 단 한 번이었던 종은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에서는 청계천과 천호대교, 올림픽대

교 남단 및 한강대교 북단, 서울숲, 영등포 공원에서 박쥐의 초음파가 녹음되었다. 이들은 모

두 집박쥐로 확인되었다. 서울숲과 영등포 공원에서는 구애 행동과 함께 나

타나는 집박쥐의 사회 음성(social call; 개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음

성)이 녹음되었다. 시민과학자들이 녹음해온 반향정위 중 깨끗하게 녹음된 

초음파를 골라 8배 늦춰 재생하여 유튜브에 교육용으로 제공하였다(우측 

QR코드 링크 참조).

3. 결론

1) 고찰

서울에 있는 한강 지류에서는 청계천을 제외하고는 박쥐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계절에 

따라 먹이 활동 장소를 바꾸는 집박쥐의 생태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박쥐가 부재

한 것은 한강 지류의 밝은 가로등, 나무나 구조물 등의 은폐물이 부재한 환경, 수생 곤충 등의 

먹이원 부족 등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남과 강북의 한강변, 특히 큰 다리 밑과 주

변에서 집박쥐가 발견된 것은 한강의 본류에는 지류와 비교해 먹이원이 더 풍부할 수 있는 점

과, 주간/야간의 은신처로 쓸 수 있는 다리 등의 구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에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서울 도심의 공원들은 서울에 사는 집박쥐의 구애 행위와 교미에 중요한 장소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집박쥐와 근연종인 유럽 집박쥐는 암컷이 수컷이 보호하는 영역에 들어

가서 교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집박쥐도 도심 공원의 어둡고 은폐

물이 있는 곳을 수컷이 지키고, 이곳을 찾아온 암컷에게 구애하고 교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숲과 영등포 공원에서 사회 음성이 녹음된 장소를 보더라도 가로등이 적고, 나무가 있어 

박쥐가 은폐하고 교미할 수 있는 공간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는 집박쥐들의 번식에 

꼭 필요한 장소로 보이며 이들 공원 내에서 가로등과 나무를 정리할 때에는 박쥐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강원도는 박쥐의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조사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한 장소에서 6종의 박쥐가 발견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조사를 많이 했기에 높은 종 다양

성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런 높은 다양성은 개발이 덜 되어 있고, 석회 동굴이 

많이 분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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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되어있는 토끼박쥐의 초음파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멸종위기 야

생생물 2급에 속한 포유류는 총 8종으로 이들이 발견된 서식지는 보전에 중요한 가치를 갖는

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과학자들의 참여로 멸종위기의 박쥐들이 서식하고 활동하는 지역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들의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10월 중순 이후로 강원도 내 다른 박쥐에 비교하여 큰귀박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는 큰귀박쥐가 다른 박쥐에 비하여 낮은 온도에서도 활동 가능한 종임을 암시한다. 앞으로

도 시민과학들이 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큰귀박쥐의 분포와 생태에 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사를 위한 초음파 녹음기가 3대밖에 없어, 참여 시민과학자들이 최적의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 올해 조사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내년에는 10대 정도의 초음파 녹

음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Wildlifeacoustic사의 연구비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참여자 모두가 초

음파 녹음기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다른 아쉬운 점은 시민과학자들에 대한 교

육이 부족했던 부분이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교육과 현장 워크숍을 6월 말, 7월 초에 진행하

였는데, 이후 다른 교육을 수행할 수 없어, 시민과학자들의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막

을 수 없었던 것 같다. 기기 조작 미숙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팀이 발생한 것도 짧은 교

육의 영향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으로 한 팀의 조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 또한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부터는 기기 조작법에 

대한 동영상 자료와 데이터 손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교육, 소통을 강화할 플랫폼

(slack)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

2) 제안

한강 다리 하부와 도심 공원의 현상 변경(가로등의 설치와 수목 등의 제거)을 위한 공사 시에

는 박쥐의 활동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

로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수목을 관리하면 박쥐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친화적인 도

시의 공원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집박쥐는 가로등에 모여드는 곤충들을 먹이원

으로 쓰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도심의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은폐물로 쓰일 수 있는 수목과 구조물 등이 꼭 필요하다. 공원 내 박쥐가 발견된 곳에 대한 더 

정교한 조사를 통해 박쥐의 동선을 파악하고, 시민의 안전과 박쥐의 생존 간에 균형이 잡힌 도

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과학 박쥐 조사 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믿

는다.

멧박쥐와 큰귀박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적색목록집(Red List)에서 각각 준위

협(Near �reatened)과 자료 부족(Data De�cient) 상태로 분류되고 있는 종으로, 국내의 분포와 

개체군 크기 추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 게다가 제주도에 이 두 박쥐가 분포하고 있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이 두 박쥐는 다른 박쥐들과는 구별되는 10-25kHz의 낮은 초음파를 이용하

기에 이들의 반향정위를 다른 종과 구별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오류의 가능성도 작다. 올

해의 조사를 확장해 시민과학자들과 이 두 박쥐에 대한 전국단위의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를 계

획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 특히 제주도에서의 이 두 종의 분포를 확인하고, 

국제적색목록집의 분포 범위 갱신에 쓰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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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ECO-CITY

매미야 저녁에 자도 돼!

배정은, 박현진, 이세희, 정민하 [별빛을 품은 도시]

1. 서론

세계 각국에서는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빛 

공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도 관련법이 미비하다. 국제공동연구팀이 2016년 전 세계

의 빛 공해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 20개 국가 중 빛 공해 순위에

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처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다. 또 응답자의 51%는 빛 공해 피해에 대한 대처 필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또한, 2018년도에 나온 ‘인

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

지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지만, 빛 공해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빛 공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

고 있으며, 홍보 부족과 함께 인식이 부족하여 빛 공해 방지 관련 예산도 미비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빛 공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비록 빛 공해의 심각성이 부각되더라도 거리의 가로등과 전광판의 전원을 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도심의 불빛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인지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진다. 우리 팀은 빛 공해의 심각성을 부각하고자, 특정 매미 종은 밤에 울지 않는

다는 사실과 빛 공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별의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기정사실로 빛 공해 실태

를 몇 가지 척도를 만들고 그것을 GIS 기반 데이터화해서 나타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물이 빛 공해로 활동양상이 변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인지

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별이 빛나는 Eco-City’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빛 공해

와 별자리·생태계 관찰을 연결해 빛 공해의 심각성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강조하고, 결과적으

로 빛 공해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전환과 해결방안의 모색을 꾀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별의 가시성을 수치화하기 위해 별밀도 등급을 책정하였다. 연구기간인 여름의 별자리를 대

상으로 별밀도 등급 가이드를 제시 하는데 관찰하기 용이하기 위해 가장 잘보이는 여름철 대

삼각형을 기준으로 한다. 여름철 대삼각형을 구성하는 백조자리, 거문고자리, 독수리자리 중 

각자의 알파성인 백조자리의 데네브, 거문고자리의 베가, 독수리자리의 알타이르만 보이면 1

단계, 데네브, 베가, 알타이르를 포함해서 각 별자리의 2등성과 3등성이 보이면 2단계, 그 이

상 보이면 3단계로 기록한다. 별의 관찰은 달빛의 영향을 적게받는 오후 9시에 실시하고 별밀

도 등급과 함꼐 주변 조도를 기록한다. 관찰 후에는 데이터 검증을 위해 별자리 촬영에 적합한 

촬영앱(Night Cap)으로 관찰한 밤하늘을 촬영한다. 매미는 밤에 울지 않는 참매미, 말매미를 

대상으로 관찰한다. 오후 9시에 밤에 우는 매미를 찾아서 매미의 데시벨과 주변 조도를 측정

해서 기록한다. 별자리 관측, 매미 울음소리의 모니터링 결과들을 GPS 기반의 지리공간정보

(GIS)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도화 한 후 지역별 빛 공해 데이터(광해지도 데이터)를 조

합하여 빛 공해와 별자리 관측 정도의 관계를 분석하며, 매미를 지표종으로 활용하여 빛 공해

에 따른 생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조도와 매미 소리의 데시벨 값의 관계

밤에 우는 매미를 관찰한 데이터는 경기도,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아래 서울시 자료는 데이

터의 데시벨 값과 조도 값을 오버레이 하여 만든 자료로서 데시벨과 조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조도값은 빨강, 데시벨 값은 파랑으로 나타내어, 조도값과 데시벨 값이 높

을 수록 보라색으로 보인다.

  

<그림 1> 서울시 매미관찰 데이터 	 <그림 2> 서울시에서 말매미가 밤에 자주 우는 예상

※ 가중치: 조도(빨강), 데시벨 (파랑)	 지역(하얀 부분일수록 울 확률이 높은 지역)



세션 7. 시민과학풀씨   255254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1) 서울

서울시에서 나온 데이터는 기존 선행연구로 진행했던 ‘서울시에서 말매미가 밤에 울 것 같

은 예상 지역’과 비교했다. 선행연구의 예상 결론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는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지역과 서초구, 용산구 지역, 성북구, 동대문구 등 특정 

지역들에서 많이 울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그림 1>에서도 서초동에서 특히 보라색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서울 제외 수도권 지역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성남시, 파주시 2개의 데이터가 있다. 두 데이터는 서울시에서 나온 

데이터보다 값이 작아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표현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시보

다 밤에 우는 매미가 더 적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지역의 별밀도

북부지역에는 서울, 광주, 성남, 파주, 남부지역에는 사천, 영천,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의 

데이터가 모였다. 별밀도 등급에 조도를 나누어 빛 공해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별자리가 잘 보이

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얗게 보일수록 별밀도/조도 값이 높은 지역이다. 

(1) 북부지역(서울 포함)

북부지역에서는 성남시의 별밀도/조도 값이 7로 가장 높았다. 성남시에서는 밤에 우는 매미 

데이터가 적은 대신 밤에 매미가 울지 않을 때 기록하는 별자리 데이터의 수가 많았다. 이로써 

성남시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빛 공해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림 4>에서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빛 공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림 3>과는 

달리 성남시도 빛 공해지도에서는 빛 공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림 3> 북부지역의 별밀도/조도 데이터 	 <그림 4> 북부지역의 빛 공해 지도

(2) 남부 지역

남부지역은 전체적으로 수도권보다(성남시 제외) 별밀도/조도 값이 높다. (남부지역 사진

에서 사천시가 밝게 보이는 이유는 데이터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써 남부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빛 공해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 별자리가 잘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에서도 마찬

가지로 데이터가 있는 지역(영천, 사천, 태안 ,부산)들은 빛 공해가 부산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심하지 않은 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림 5> 남부지역의 별밀도/조도 데이터	 <그림 6> 남부지역의 빛 공해 지도

3. 결론

길어진 장마로 인해 매미 활동시기인 8월, 관측에 어려움이 있었다. 매미가 울지만 하늘에 

있는 별자리 관측이 어려웠던 날들이 이어졌다. 별자리 관찰에 있어서 조도와 데시벨 데이터

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에 매미가 우는 현상과 주변 조도, 데시벨의 상관관계 분석

이 어려웠다. 따라서 기존 선행연구인 ‘서울시 말매미 울음소리 피해지역’ 지도와 비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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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체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매미가 많이 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실제로 매미가 밤에 

운 지역이 겹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별자리 관찰 데이터는 별밀도를 조도로 나누어 빛 공해가 

심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로 나타내었다. 지도를 통해 남부지역은 수도권 지역에 비

해 빛 공해가 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실제 빛 공해 지도와 비교해 보

았을 때도 도심지의 빛 공해가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시민과학자들로 하여금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빛 공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빛 공해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진행되어 빛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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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을 이용한 어류 서식현황 파악

성무성, 정이준 [버들치 탐사대]

1. 서론

연구 대상종인 버들치는 탐식성이 강하여 유인어구에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우리나라의 산간계류 뿐만 아니라 도심하천에서 산발적으로 출현빈도가 높은 종으로 

주로 1,2차 하천에서 주된 우점종으로 출현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버들치에 대한 간단한 

생태적 연구는 있었지만 서식지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담수생태연구소 채

병수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버들치의 분포 기록은 기후변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한

다. 국내에서 담수어류를 대상으로 시민과학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없으며, 담수어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분류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초자료를 수

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접하기 쉬운 어종부터 시작하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최종적으

로는 양서류의 시민과학 연구처럼 비교적 보기 쉬운 어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연구를 진행하

는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에는 GIS 분석을 하고자 했으나, 막상 진행해보니 어려움이 커 버들

치의 서식지 조건을 정리하고, 버들치 뿐만 아니라 버들치속의 다른 어종(버들개, 금강모치)

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종간의 서식조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림 1> 순서대로 버들치, 버들개, 금강모치의 사진

2. 본론 

1) 조사 지점과 방법

(1) 조사 지점

버들치는 산간 지역의 계류 및 소하천에서 주로 서식하나, 간혹 도심하천에 산발적으로 분

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 가족들의 거주지 인근 하천을 우선적

으로 조사하고, 여건이 되는 가족들에 한해 타 지역의 하천들도 조사하여 기록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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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새우망에 떡밥을 넣고 1시간동안 설치한 다음 회수한다. 버들치의 서식 유무를 확인하고, 

버들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어린이과학동아 어플에 업로드한다. 어플

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GPS, 하상, 수온 데이터를 함께 기록한다. 또한, 참여 가족들에게 새

우망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현장교육을 2회 진행하였다.

2) 자료 정리

정리된 자료를 종류별(버들치, 버들개, 금강모치)로 분리한 후, 기록된 위치정보를 기반으

로 위성지도에서 하폭과 유폭, 고도, 하천차수를 구해 기록하였다. 하상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료를 따로 기록하며, 수온은 유의미한 개수가 모이지 않아 정리 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최종적으로 버들치는 90지점, 버들개는 20지점, 금강모치는 34지점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하폭, 유폭, 하폭과 유폭의 점분산, 가장 많은 하상 재료, 고도의 5종류로 그래프를 그려 분석

하였다.

3. 결론

1) 어종별 서식조건 비교

(1) 버들치

버들치의 서식지 90곳을 분석한 결과, 하폭 40m 이내에 69곳이 포함되었고, 유폭 15m 이

내에 67지점이 포함되어 하폭과 유폭이 둘 다 좁은곳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도 또한 

150m 이내에 52지점이 분포하였으나, 그 위 지점에도 어느정도 고른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고도는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상은 상당수 기록이 누락되어 42지점만 분

석할 수 있었는데, 가장 많은 하상재료를 분석한 결과 18지점이 모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모

래가 있는 하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모래에 산란하는 산란습성 때문인 것으로 추

정된다.

(2) 버들개

버들개의 경우 서식지 자료가 20곳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고도는 50~100m 구간에 대부

분 분포하여 버들치나 금강모치에 비해 낮은 고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폭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나 유폭은 20m 내에 15지점이 포함되어 마찬가지로 좁은 하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하상재료의 경우 돌이 많은 곳이 가장 많았으며(9지점) 금강모치나 

버들치와는 달리 돌이 있는 하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금강모치

금강모치의 경우 서식지 자료가 34곳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고도 분포는 250m부터 시작

되고 450m 이상도 9지점이나 되어 다른 두 종류에 비해 확실히 높고, 하폭은 40m 이내에 29지

점이, 유폭은 15m 이내에 31지점이 포함되는데 고도와 하폭, 유폭 자료를 통하여 상류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하상재료의 경우 모래가 10지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자갈과 잔자갈이 각 6지점으로 뒤를 이었는데, 산란을 주로 자갈지역에 하는 습성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시민과학을 이용한 어류 조사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모인 서식지 자료는 약 30여개였으나, 기록의 누락이나 위치 오류 등으로 쓸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나니 20개가 남았다. 예상보다 참여율이 저조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의 영향도 있어 보이나 그 외에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분명 있으리라 판단하여 참

여 가족들을 대상으로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을 조사하여 보완점을 작성할 계획을 세우

고 있다. 해당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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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습지 범람에 따른  

거미의 종다양성 변화에 관한 연구

김대희, 권용수, 김지은, 이정연, 이주선 [SPIDEY]

1. 서론

거미는 절지동물문 거미강 거미목에 속하는 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8,800여 종이 연구 

발표되었으며, 한국산 거미는 현재까지 900여 종이 보고되었다. 형태적으로 머리가슴과 배로 

나뉘고 더듬이 다리 한 쌍과 다리 네 쌍을 가진다. 이들은 생태적 습성에 따라 거미줄을 치지 

않고 돌아다니는 배회성거미와 거미줄을 치고 생활하는 정주성거미로 나뉜다. 

포식자로서 이들의 생태적인 지위 및 중요성은 거미상 등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하

지만 국내 습지의 거미상에 대한 연구는 논밭 등 농경지의 거미상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며 

이 또한 2000년대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미상 조사를 통해 최신 습지 거미종목

록을 작성하고 거미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여 거미상 등 추후 유사과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본론 

재오개리는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북부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은 충주호로 둘러싸여있

다. 재오개리 습지의 자연환경으로는 개망초, 엉겅퀴, 참나리, 소나무, 버드나무 등 다양한 높

낮이의 초본과 수목들이 자생하고 있으며, 여러 종의 척추동물과 반딧불이 유충, 물방개 등 다

양한 수서곤충 서식하는 등 매우 청정한 환경이다. 동쪽으로는 충주호와 직접 접하고 있어 매

년 여름 수위가 상승하여 습지가 침수되었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물이 빠져 넓은 초원이 드러

나게 된다. 재오개리는 과거 일부가 수몰되어 실향민이 많이 발생했을 정도로 주변 습지의 범

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작은 마을이다.

거미의 생태습성 중 지표를 배회하는 습성을 가진 배회성 거미는 재오개리 습지의 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며 지표성 곤충이더라도 도약이나 비행이 가능한 곤충들은 정

주성 거미의 먹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미줄을 치는 정주성 거미 또한 범람으로 인해 먹이

원인 곤충상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오개리 습지에 서식하는 거미류의 종다양성을 파악하여 종목록화

하고, 장마철 범람 전후 재오개리 습지 내의 거미상을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올해 기록

적인 폭우로 인해 조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한 습지의 완전한 침수, 트랩 유실 등의 

이유로 장마철 직후의 거미상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장마 직전, 장마 중까지의 거미 데

이터까지만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6월부터 7월까지의 방형구 내의 거미상 변화 추이를 비

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오개리 습지 중 충주호와 맞닿으며 접근성이 좋은 가장 큰 지류 한 곳을 

site A로 지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A구역 내에 100m x 100m 규격의 정사각형 방형구를 치

고, 그 방형구를 다시 25m x 25m 정사각형 방형구 16개로 나누어 각각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하였다. 

조사 방법은 쓸어 잡기와 함정 채집을 이용하였다. 우선 1번부터 16번까지의 각 25m x 25m 

방형구 외곽을 쓸어 잡기를 통해 1회 채집한다. 그 후 부동액을 4cm 정도 채운 9cm 지름의 플

라스틱 컵을 구역(1-16) 당 같은 간격으로 4개씩 총 64개를 묻어 함정 채집을 실시하였다. 묻

은 트랩은 9일 후 수거하며 함정 수거 후 재설치할 때는 비로 인한 채집물 유실에 대비하여 

가로 15cm, 세로 15cm로 자른 아크릴 판을 함정 위에 돌을 괴어 덮어둔다. 채집된 거미들은 

80%의 에탄올에 액침 표본 후 실체현미경(DSZM-T55)을 통해 종 동정을 실시하였다.

3. 결론

재오개리 습지에서 채집된 거미들의 차수별 다양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수별 과, 

속, 종, 개체수 목록을 작성하고 종다양도(H′, Shanon-Weiner Diversity Index), 균등도(J′, 

Shanon-Weiner Evenness Index), 우점도(D′, Simpson Index)를 산출하였다. 2020년 6월 24일 1

차 조사에서 13과 33속 37종 510개체, 7월 3일 2차 14과 31속 35종 406개체, 7월 17일 3차 16

과 42속 48종 466개체, 7월 26일 4차 15과 41속 51종 834개체, 총 17과 57속 72종 2216개체

의 거미가 채집되었다. 종다양도는 6월 24일 2.2534, 7월 3일 2.36, 7월 17일 2.6186, 7월 26

일 2.8451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균등도 또한 각 0.5286, 0.5536, 

0.6143, 0.6674로 종다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점도는 각 조사 차수 별 

0.2134, 0.1843, 0.1245, 0.1012로, 종다양도와 균등도와는 반대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방형구의 구역에 따라 그 지형이 다양한데, Heat map을 통해 거미의 생태적 습성에 따른 각 

구역(1-16)의 차수별 개체수 분포 경향을 분석해본 결과 정주성 거미는 모든 차수마다 방형구

의 가운데(5-12) 구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배회성 거미의 경우 모든 차수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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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구의 위, 아래 구역(1-4, 13-16)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12 구역은 주로 무릎 

이상 높이의 식물들이 충주호의 물길과 지표를 덮고 있어 정주성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생활

하기에 유리하고, 1-4, 13-16 구역은 주로 발목 높이의 낮은 식물들이 넓은 초원 지형이라 배

회성 거미가 활동하기에 유리한 지형이라 이와 같은 분포 경향을 띄는 것이라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조사 중 Pitfall trap 일부에서 신종으로 추정되는 별농발거미속(Sinopoda)의 일

종과 현재까지 국내 암컷 기록이 없는 흑갈톱날애접시거미(Erigone prominens) 암컷이 채집되

었고, 쓸어 잡기를 통해 현재까지 암컷 기록이 없는 까치깡충거미(Rhene albigera)의 암컷이 채

집되었다.

추후 시민과학자들과의 장기적이고 해상도 높은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면 유의미한 활용

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유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시민과

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지종들을 발굴해냄으로써 미지종 연구와 시민과학 선순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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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도롱뇽을 대상으로 한 도심 그룹과 

산림 그룹간의 집단유전학적 비교연구

전종윤, 정대철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1. 서론

도시화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유형을 변화시키거나 도로건설을 통해 서식지의 파편화를 일

으켜 야생동물 개체군 사이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이에 따른 유전적 교류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파편화된 각 개체군내의 근친교배를 증가시켜 유전적 다양성 

역시 낮추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화의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수행되어오지 못했으며,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도시개발계획에 반해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가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의 집단 구조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소부수체(microsatellite)를 활용한 집단유전학적 분석을 수행하

였다.

2. 본론 

1) 연구 대상 및 지역

본 연구의 대상종인 고리도롱뇽(Hynobius yangi)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도롱뇽(Hynobius leechii)과 형태적으로는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나 

유전적으로 뚜렷하게 나뉘는 종이다. 특히, 서식 범위가 부산과 양산, 울산 일부 지역으로 한

정되어있고, 이 지역의 도시화 압력이 높아 지속적인 서식지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화된 지역 주변에 서식하는 집단(도심 그룹)과 비도시화된 지역 주변에 서식하

는 집단(산림 그룹) 사이의 집단유전학적 차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지역으로는, 

둘러싸는 면적과 둘레가 서로 비슷하도록 도심을 둘러싸는 6개 집단 한 그룹(도심 그룹)과 산

림을 둘러싸는 6개 집단 한 그룹(산림 그룹)을 각각 선정하였다. 각 지역에서 8~20개의 유전

자 시료를 활용하여 각 그룹의 전체 시료수 또한 비슷하도록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분석은 DNA 추출 후 기존에 개발되어있던 14개 미소부수체 표지자(microsatellite mark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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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수행되었다. Arlequin 3.5.2.2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유전적 다양성을 이형접합

자 빈도의 기대치(expected heterozygosity; HE)로 파악하였고, 각 집단내 근친교배 계수(FIS)

와 각 그룹 내의 집단 간 유전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유전적 분화도(FST), 전체 유전적 변이 중 

집단 간의 변이 비율을 파악하는 AMOVA(Analysis of Mo lecular Variance)를 계산하여 두 그룹

간에 비교하였다. 이후 R의 adegenet 패키지를 이용한 DAPC(Discriminant Analysis of Principal 

Components), BARRIER 2.2 프로그램을 이용한 genetic distance 기반의 집단 간 genetic barrier

로 각 그룹 내 집단 간의 구조적 분화와 분절 정도를 시각화하였다. 끝으로 DIYABC 2.1 프로

그램에서 각 집단들의 유효 개체군 크기(Ne)와 하나의 조상 집단에서 각각의 집단들로 나뉘어

진 시점을 계산하여 그룹 간에 비교하였다.

시민과학자들과 함께 수집한 7~10월의 서식지 데이터(수온, 수중산성도, 수중산소량)는 R

을 활용한 등분산 가정 독립표본 t 테스트를 수행해 그룹 간에 비교하였다.

3) 연구 결과

집단별 HE와 DAPC의 경우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 간 FST와 집단 내 

FIS, AMOVA의 집단 간 변이 정도, genetic barrier의 유의성 모두 도심 그룹에서 비교적 큰 값

을 보였다. Ne는 산림 그룹에서 더 큰 값을 보였고 집단이 분화된 시점 역시 산림 그룹에서 더 

최근으로 나타나 유전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함을 의미하였다. 서식지 데이터에서는 

도심과 산림 서식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결론

도심 그룹 내의 각 집단 간, 그리고 산림 그룹 내의 각 집단 간 거리가 그리 크지 않아 확연한 

집단유전학적 지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FST, FIS, genetic distance, Ne, 분화 시점 등 다

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한 지표에서 모두 도심 지역의 집단 간 유전적 다양성과 유전적 교류의 

수준이 비교적 낮음을 나타내었다. 과거의 서식지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고 서식지 데

이터의 양 또한 단기적이지만, 현재 서식지의 생태적 특성은 이러한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심 그룹의 낮은 유전적 다양성과 유전적 교류에

는 도시화에 따른 서식지 파편화와 고립화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유전적 교류를 수치화할 수 있는 이주개체수(Nm) 또한 비교할 계획이며, 추후 연구를 위

해서는 지속적인 서식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지표종 나비의 모니터링을 통한

한반도 기후변화 추이 분석

추헌철,이정빈 [나비효과]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1)  2010년 환경부는 기후변화지표종 100종을 선정하여 발표. 이중 나비는 7종이 선정되어 

있으며 10년이 경과한 후 기후변화지표종 나비에 관한 국내 연구 현황 파악 및 분석이 

필요하다.

(2)  기존에 기록된 자료를 조사한 결과, 본래 서식지와는 동떨어진 지역에서도 발견된 기록

이 많아 기후변화나 온난화의 영향인지 자연적으로 비래한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

가 필요하다.

(3)  현재 기후변화지표종 모니터링은 기관의 주도 하에 전문연구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시민과학자들의 참여도는 미진한 현실이다.

(4)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비해 관

련 연구 현황과 보고서 등은 일반인의 시각과 맞지 않아 시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쉽게 

전달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5)  동호인, 생태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탐구 활동에서 기후변화지표종 및 미접의 목격담 등 

의미있는 기록들이 자료화되지 않고 묻혀,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 자료화할 수 있는 기

반이 필요하다.

(6)  광범위한 지역과 다수의 동시간대 기록이 필요한 센서스 방식의 연구인 기후변화지표

종 모니터링은 다양한 지역의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과학의 주제로 적합하여 시도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1)  친근한 이미지의 곤충인 나비를 주제로 시민과학 커리큘럼을 기획, 나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나비를 탐구할 동기를 부여해 흥미 유발 및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지표종 나비 종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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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비 관찰 시 기후변화지표종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여 탐사 기록 시 목표의식이 

생기고 무작위적인 관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찰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3)  기존의 연구자료를 수합하여 분석, 4∼10월까지의 지구사랑탐사대와 시민과학풀씨 프

로젝트 나비 탐사 참여자의 기록을 비교하여 시민과학자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모니

터링 방안을 제시 및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본 연구를 통해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커

뮤니티매핑을 활성화해 장기적으로 DB를 구축하고, 전문연구자들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방식을 점차 개선해 나가며,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

(5) 장기 프로젝트로서 매해 기후변화지표종 7종에 대한 분포, 해당년도 기후에 대한 DB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적으로는 DB를 통해 기후변화 및 온난화와 기후변화

지표종 나비의 분포, 생태와의 상관 관계 분석 및 연구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본론 

1) 기존 연구자료 분석 및 기후변화지표종 나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현황 

(1)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 현황, 문헌 및 관련 연구 기관의 연구현황 파악, 웹상에 공개된 

표본 소장자료 검색하여 취합 및 분석

①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페이지에 공개된 표본 정보 검색 자료 인용

②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페이지에 공개된 표본 정보 검색 자료 인용

③ 자연관찰 앱 Naturing에 등재된 기후변화지표종 자료 인용

④ 기후변화지표종 나비 및 기후변화관련 연구자료 인용

(2) 연구 수행자료 분석

① 기존 연구 자료 최근까지의 기후변화지표종 7종에 대한 분포도 작성.

② 지구사랑탐사대 “나비탐사기록” 자료 정리 및 기후변화지표종 자료 선별, 분석

③ 기존 연구 자료와 지구사랑탐사대와 시민과학풀씨 프로젝트 탐사기록, 전문조사팀 

탐사기록을 수합하여 기존 연구자료와 비교, 분석

2) 지구사랑탐사대 및 시민과학풀씨 프로젝트 참가팀 성과도 분석

(1) 전문연구팀 성과 및 분석

(2) 지구사랑탐사대 관찰기록 및 시민과학풀씨 프로젝트 참여 팀 관찰기록 분석

(3) 온라인 강좌 및 현장 탐사 성과 집계 및 분석

3. 결론

1) �기관 소유 표본 및 기존 기록 자료와 지구사랑탐사대 1년 간의 연간 관찰 기록을 집계한 

결과, 기후변화지표종 나비 7종 중 암끝검은표범나비와 남방노랑나비가 관찰기록의 69∼

75%를 차지하였다.   

(1)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기록된 7종 대부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남·서해안가에서 발견

되었으나 의외의 기록도 존재하였다. 동해안의 고성, 삼척에서 남방노랑나비 월동형이 

발견되었으며, 서울 월드컵공원, 서울숲공원, 강원도 미시령 인근에서 물결부전나비가 

발견된 기록이 있다.

(2)  고위도 지역에서 발견된 기후변화지표종 나비들은 대부분 9월 이후, 또는 이듬해 4월 

기록으로 늦가을에서 월동기에 주로 발견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하절기에 중부 지역

의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북상하여 번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역에서 월동 가

능 여부는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3)  수도권에서 관찰된 일부 기록은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운영 중인 나비생태관 인

근 지역에서 관찰한 기록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렇게 의외의 기록이 발생할 경우 상

세한 검증이 필요하다. 

(4)  조사 결과 연구 기관의 자료와 시민과학자들의 관찰 기록에 상이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상의 기록에서는 남방노랑나비의 기록

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지구사랑탐사대 나비 탐사기록과 네이처링 등 시민

과학 커뮤니티 매핑 관찰 기록은 암끝검은표범나비 기록이 많았다.

(5)  각 기관에서 공개한 자료는 완성된 자료로서 자료 구축 이후 업데이트가 거의 이루지지 

않았으나, 시민과학자들의 관찰 기록은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는 장점이 있다.

2) �시민과학풀씨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연구팀, 시민과학자, 지구사랑탐사대 탐사 기록을 검토

하여, 기존의 연구 자료에 대한 재현성을 필드에서 재확인하고, 시민참여과학 주제로서 기

후변화지표종 나비의 모니터링에 대한 적합성과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1) 전문연구팀은 일반시민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하여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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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거제도, 울릉도, 백령도, 제주도, 해남군, 평창 진부면 등 6지역을 탐사해 기

후변화지표종 6종을 확인하였다. 

(2)  지구사랑탐사대 탐사기록에 업로드되는 시민과학자 5팀의 관찰기록과, 지구사랑탐사

대 나비관찰 기록을 집계한 결과, 4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98일 동안 175개 팀이 

참여하여 총 66종 1021개의 관찰이 집계되었다. 이 중, 기후변화지표종 나비는 2종 59

관찰이 기록되었다.

(3)  현장 탐사는 10월 24일에 1회 진행하여 3종의 나비를 관찰하였으며, 기후변화지표종 

나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4)  프로젝트 진행 기간 동안 인터넷 강의를 2회 진행하였다. 1회는 프로젝트 참여팀을 대

상으로, 1회는 지구사랑탐사대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회 차 강연이 진행된 9

월 이후 기후변화지표종 관찰 빈도가 확연히 상승하였다.

3)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방안 및 개선안 마련

(1)  단기간 내 종식 여부가 불분명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며, 전국적인 규모가 필요한 기

후변화지표종 나비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여인원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업로드하는 커뮤니티 맵핑 방식의 데이터 수집 방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2)  나비 관찰 시 기후변화지표종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여 탐사 기록 시 목표의식을  

이 생기고 무작위적인 관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찰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3)  현장 탐사는 날씨와 나비 활동 시기에 큰 영향을 받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활

동이 중시되는 현 시점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정해진 시간 내 한 장소만

을 탐사한다는 단점도 있다. 온라인 강연과 화상회의 앱, 메신저 등 비대면 소통 창구를 

강화해 프로젝트 진행자와 참여자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현장 탐사 없이도 프

로젝트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프로젝트 참가팀과 커뮤니티 맵핑의 이원화, 차별화가 필요하다.

① 소수팀의 팀별 모니터링으로는 전국 규모의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

②  지구사랑탐사대 나비탐사기록은 어린이과학동아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정된 

활동 시기 내 보다 다양한 분포 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맵핑 용도로 활용

한다.

③  시민과학풀씨 프로젝트 참가팀 단순 관찰 기록 이외에 좀 더 심도 깊은 탐구를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조사장비를 지원하여 프로젝트와 연관된 직접적인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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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nd Planned Relocation

: A Case study on the Republic of Kiribati

키리바시 사례를 통해 본 기후변화와 계획된 이주

김예지 [국립산림과학원]

1. 서론

전례 없는 규모와 급격한 속도를 보이는 오늘날 기후변화는 자연적 변화와 달리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배출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은 기

후영향에 대한 위해성과 취약성의 상호작용에 기인합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라는 대표적인 

위해성은 취약성이 높은 국가와 국민에게 실존의 위협이 될 정도로 큰 위험을 줍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는 자연과 환경을 넘어 인류 복지와 국제 안보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

련하여 ‘환경으로 인한 이주’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와 연구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현재 국제적 담론은 초기 단계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본 연구는 환경 분야 중 기후변화

로 인한 이주에 대한 논의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으로서의 이주 모델의 발

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키리바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키리바시 및 국제기구 

발행 보고서, 해외 도서, 현지 설문 조사 기반의 해외 저널 및 논문 등을 통한 문헌 조사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2. 본론 

1)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이주 (해외 도서, 국제기구 발행 보고서, 해외 저널을 통한 문헌 조사)

①  국제적 담론: 학문적으로 자연 과학, 사회 생태학, 사회 과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계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주제의 미래 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한 논쟁이 있습니다. UNFCCC 

협의를 중심으로 자연 과학·사회 생태학 사용의 단어를 차용하며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

지만, 공동 합의된 이론적·용어적 기반이 부재합니다.  

②  기존 이론적·용어적 기반의 한계: 기존 접근법의 한계는 이주민에 대한 왜곡된 시각, ‘기

후난민’과 같은 잘못된 용어의 사용,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지체 등의 어려움을 야기합

니다.

③  이주의 3가지 유형: 널리 알려진 자발적 이주, 강제적 이주 외에 새로운 개념인 ‘계획된 

이주’가 있습니다. ‘계획된 이주’는 사전 계획과 이주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여 

기존 유형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④  본 연구의 이론적 틀: Hein de Hass의 열망/역량 이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

주’를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기존 연구에서 소외된 현재의 비이주민에 초점

을 맞춤으로써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합니다. 

2) 키리바시와 기후변화 (키리바시 및 국제기구 발행 보고서, 해외 저널을 통한 문헌 조사)

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과 취약성 평가: 평균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여러 기후 현상/위험

성과 키리바시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구조적 취약성을 검토하여 기후 위험성을 평가

합니다.

②  2가지 기후변화 대응 방법: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다하려는 키리바시의 감축

과 적응 대응 방법을 연구합니다.

③  노동 이주: 널리 알려진 ‘존엄한 이주’ 정책을 기조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현행의 

노동 이주를 검토하고 한계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적응 전략으로서의 이주 정책의 발

전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3) 기후변화와 이주의 연관성 (현지 설문 조사 기반의 해외 저널 및 논문을 통한 문헌 조사)

①  국제적 접근법과 오세아니아 접근법: 기후변화, 태평양 군소도서국가를 둘러싼 국제 사

회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시각차를 비교합니다. 

②  기후변화와 이주의 연관성에 대한 키리바시의 시각: 이주의 주요 요인으로서의 기후변

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분석합니다.

4) 키리바시의 과거 이주 사례 (현지 설문 조사 기반 해외 논문, 해외 도서를 통한 문헌 조사)

①  Gilbert Islands에서 Fiji Islands로 이주: 영국식민정부에 의해 마을/지역 규모로 키리바시

에서 피지로 이주한 사례를 연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논의의 

발전을 위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②  Gilbert Islands에서 Solomon Islands로 이주: 영국식민정부에 의해 마을/지역 규모로 키

리바시에서 솔로몬으로 이주한 사례를 연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논의의 발전을 위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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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지의 토지 구매 (키리바시 정부 홈페이지, 해외 저널, 해외 도서를 통한 문헌 조사)

①  태평양 군소도서국가와 토지: 정치적·문화적 측면에서 토지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기

후변화로 인한 이주’ 준비와 시행 시 토지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시사합

니다. 

②  국가 대응 차원에서 피지의 토지 구매: 흔치 않은 사례인 피지의 토지 구매 경위를 살피

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③  구매한 토지와 키리바시의 미래 이주 전망: 구매한 토지 사용 목적을 둘러싼 현 키리바

시 정부의 인식(경제 발전과 식량 확보)과 국내외 정황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인식(미래

의 이주 장소)을 비교합니다. 여러 정황을 근거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의 현실 가능성

을 전망합니다.

④  키리바시의 미래 이주 양상 및 시사점: 영국식민정부에 의해 2차례 진행된 이주 사례를 

바탕으로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의 이주 양상과 이에 따른 토지 사용

을 예측합니다. 시나리오 기반의 예측을 통해 ‘계획된 이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결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이주의 인과관계에 대한 시각차에 기인한 기존 국제 사회 접근의 한

계점 및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에 관한 논의의 시의성·필요성·발

전 방향을 다루기 위해 키리바시 사례를 활용했습니다. 시의성과 필요성의 확인 차원으로 키

리바시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험성을 평가하며, 국가 정책 분석을 통해 기조를 검토하고, 현

지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및 이주에 대한 국민의 시각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발전 방향 시사 차원으로 식민지 정부에 의한 과거의 이주 사례 분석 결과와 최근 구매한 피

지의 토지를 둘러싼 국내외 정황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의 이주 양상을 전망했

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Climate change-induced population mobility)’라는 용어에 부합

하는 키리바시의 사례를 통해, 이주가 기후변화 위험성의 지표가 아닌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

응 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 ‘계획된 이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제

시된 사전 계획, 이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확장된 개념의 문화, 문화 정체성 유지 시스템

(International Completeness) 요소가 포함된 이주 모델은 진정한 기후변화 적응(기후변화로 파

생된 피해를 완화하며,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현지 조사 자료를 다양하게 추가하여 본문에 활용된 South Tarawa, Abaiang 

외 타 지역도 포함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나아가, 태평양 내 다른 군소도서

국가의 이주 사례와 ‘계획된 이주’ 사례를 추가로 연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에 대한 국

제사회의 공동 합의된 제도적·용어적·법적 기반 마련 촉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Abara Banaba. “Rabi History”, http://www.banaban.com/contents/en-us/d23_rabihistory.html (2019년 7월 

22일)

• Allgood, L. and K. E. McNamara. “Climate-induced migration: Exploring local perspectives in Kiribati.”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8(3), 2017, 370-385.

• Aung, �an, Awnesh Singh, and Uma Prasad. “A study of sea–level changes in the Kiribati area for the last 16 

years.” Weather 64(8), 2009, 203-206.

• Baldwin, Andrew, Chris Methmann, and Delf Rothe. “Securitizing ‘climate refugees’: the futurology of climate-

induced migration.” Critical Studies on Security 2(2) , 2014, 121-130. 

• Bettini, Giovanni. “Where Next? Climate Change, Migration, and the (Bio)politics of Adaptation.” Global Policy 

8(1) , 2017, 33-39.

• Bryant-Tokalau, Jenny. Indigenous Pacific approaches to climate change : Pacific island countries. Cham: 

Palgrave Macmillan, 2018, 50.

• Bukvic, Anamaria. “Climate Change Relocation as an Adaptation Strategy: from Taboo to Opportunity.” Ph.D. 

diss.,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2012, 11-17.

• Burson, Bruce.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South Paci�c Perspectives. Wellington: Institute of Policy Studies, 

2010, 8.

• Campbell, John R. “Climate-change Migration in the Paci�c.” �e Contemporary Paci�c 26(1) , 2014, 1-28.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Australia – Oceania :: Kiribati”,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

the-world-factbook/geos/print_kr.html (2019년 7월 21일)

• Climate and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 (CDKN). �e IPCC’s Fifth Assessment Report: What’s in it for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ondon: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and Climate and Development 

Knowledge Network (CDKN), 2014, 5-16.

• Collins, Dominic Noel. “Forced Migration and Resettlement in the Paci�c: Development of a Model addressing 

the Resettlement of Forced Migrants in the Pacific Islands Region from Analysis of the Banaban and Bikinian 

cases.”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2009, 9-81.

• de Haas, Hein. Migration theory: Quo vadis? Oxford: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2014, 22-33.

• Donner, Simon D. “�e legacy of mig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stress: learning from the Gilbertese resettlement 

in the Solomon Islands.” Natural Resources Forum 39(3-4), 2015, 191-201. 

• Driedger, Leo, ed. Race and Ethnicity: Finding Identities and Equalities. Ontario: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25.

• Encyclopaedia Britannica. “Banaba.” In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place/Banaba, 

(2019년 7월 19일)



포스터 발표. 에너지/기후위기   277276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 Encyclopaedia Britannica. “Gilbert and Ellice Islands”, https://www.britannica.com/place/Gilbert-and-Ellice-

Islands (2019년 7월 22일)

• Environmental Migration Portal: Knowledge Platform on People on the Move in a Changing Climate. 

“Environmental Migration”, https://environmentalmigration.iom.int/environmental-migration (2019년 7월 18

일)

• Gagaeolo, Fetalai. “Assessing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Kiribati and Exploring the relocation 

strategy with reference to Fiji and its socio-cultural implications.”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the South 

Paci�c, 2014, 22-153.

• Global Climate Change Vital Signs of the Planet. “Mitigation and Adaptation”, https://climate.nasa.gov/

solutions/adaptation-mitigation/ (2019년 7월 22일)

• Government of Kiribati (GoK). Kiribati Joint Implementation Plan for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KJIP) 2014-2023. Kiribati: Government of Kiribati, 2014, 13-35.

• Government of Kiribati (GoK). Kiribati National Labour Migration Policy. Kiribati: Government of Kiribati, 

2015, 8-14.

• Great Britain, Foreign O�ce. British Possessions in Oceania. London: HM Stationery O�ce, 1920, 11-12.

• Heider, K. G., Pamela A. R. Blakely, and Thomas D. Blakely, ed. “Understanding Culture.” In Seeing 

anthropology: Cultural anthropology through �lm, 1-8. Boston: Pearson, 2007, 2.

• Heider, K. G., Pamela A. R. Blakely, and �omas D. Blakely, ed. “Culture Change.” In Seeing anthropology: 

Cultural anthropology through �lm, 1-4. Boston: Pearson, 2007. 1.

• Hermann, Elfriede, and Wolfgang Kempf. “Climate Change and the Imagining of Migration: Emerging 

Discourses on Kiribati’s Land Purchase in Fiji.” �e Contemporary Paci�c 29(2) , 2017, 231-263. 

• Hingley, Rebecca. “‘Climate Refugees’: An Oceanic Perspective.” Asia and the Paci�c Policy Studies 4(1) , 2017, 

158-165.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Key Migration Terms”, https://www.iom.int/key-migration-

terms (2019년 7월 21일)

• Jarvis, Ryan. “Sinking Nations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ies.” Seattle Journal for Social Justice 9(1) , 

2010, 447-486.

• Kiribati For Travellers, “About Kiribati”, http://www.kiribatitourism.gov.ki/kiribatipacific-ocean-location/ 

(2019년 7월 20일)

• Maude, Harry E. “�e Colonization of the Phoenix Islands.” Journal of the Polynesian Society 61(1-2), 1952, 

62-89.

• McAdam, Jane. Climate Change, Forced 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0-219

• McLeman, Robert, and François Gemenne. Routledge Handbook of Environmental Displacement and Migration. 

Oxon: New York, Routledge, 2018, 3-306.

• McNamara, K.E., and Helene Jacot Des Combes. “Planning for Community Relocations Due to Climate Change 

in Fiji.”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6(3), 2015, 315-319.

• Myers, Joe and Kate Whiting. “�ese are the biggest risks facing our world in 2019.”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agenda/2019/01/theseare-the-biggest-risks-facing-our-world-in-2019/ (2019

년 1월 16일)

• Nash, Sarah LouiseLouise. “From Cancun to Paris: An Era of Policy Making on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Global Policy 9(5-6), 2017, 1-11.

• Oakes, Robert, and Andrea Milan and Jillian Campbell. Kiribati: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 Relationships 

between household vulnerability, human mobility and climate change. Report No. 20. Bonn: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Human Security (UNU-EHS), 2016, 11-27.

• Ocean Portal Team. “Sea Level Rise.” Smithsonian Institute. April 2018. https://ocean.si.edu/through-time/

ancient-seas/sea-level-rise

• Offi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Kiribati (Office of Te Beretitenti). “Kiribati buys a piece of Fiji. Kiribati 

Climate Change.” May 30, 2014. http://www.climate.gov.ki/2014/05/30/kiribati-buys-a-piece-of-�ji/

• Offi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Kiribati (Office of Te Beretitenti) and T’Makei Services. 6. South Tarawa 

(Republic of Kiribati Island Report Series). Kiribati: O�ce of Te Beretitenti and T’Makei Services, 2012, 12. 

• O�ce of the President, Republic of Kiribati (O�ce of Te Beretitenti) and T’Makei Services. 19. Banaba (Republic 

of Kiribati Island Report Series). Kiribati: Office of Te Beretitenti and T’Makei Services, 2012. http://www.

climate.gov.ki/wpcontent/uploads/2013/01/19_BANABA-revised-2012.pdf 

• Pacific Climate Change Portal (PCCP). “Country overview (Kiribati).” Pacific Climate Change Portal. Last 

modi�ed March 2016. https://www.paci�cclimatechange.net/country/kiribati 

• Paci�c-Australia Climate Change Science and Adaptation Planning (PACCSAP) Program, Current and future 

climate of Kiribati. (Country Brochure). Kiribati Meteorological Service, 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and 

Commonwealth Scient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 2015, 9.

• Paci�c Islands News Association (PINA). “Forced to �ee.” PINA, November 11, 2017. Available from: http://

pina.com.�/?p=pacnews&m=read&o=2010452395a039e504cf3a8ee364fb 

• Rising Tide North America. Staying Above Water. Global migration in the face of the climate crisis. Morrisville: 

Lulu.com, 2019, 21.

• Sachs, Je�rey D. �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5, 414-415.

• Sem, Graham, Mahendra Kumar, George Romilly, Komeri Onorio, Temakei Tebano, Pierre Failler, and Matt 

Spannagle. Support facil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 

for submission to the UNFCCC. Republic of Kiribati, 2015, 4-19.

• Stapleton, S.O., Rebecca Nadin, Charlene Watson, and Jan Kellett. Climate change, migration and displacement: 

�e need for a risk-informed and coherent approach. London; New York: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7, 6.

• Tabe, Tammy. Sapon Riki Ba Kain Toromon: A Study of the I-Kiribati Community in Solomon Islands. Master’s 

thesis, the University of Hawai’I, 2011, 8-62.

•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SPREP). Pacific Islands and Sea-Level Rise. 

SPREP, https://www.sprep.org/attachments/Publications/FactSheet/Oceans/paci�c-islands-sealevel-rise.pdf 

(2019년 7월 20일)

• Toth, Alan. Kiribati Land Purchase in Fiji. Alan Toth (Video Journalist). July 17, 2017. http://www.alantoth.

net/alan-toth-�lms/2017/7/17/kiribati-land-purchase-in-�ji 

• Turagaivui, Elenoa. “Villagers might be forced to look for land.” Fiji Broadcasting Corporation (FBC), October 



포스터 발표. 에너지/기후위기   279278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31, 2017. https://www.fbcnews.com.�/news/villagers-might-be-forcedto-look-for-land/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aptation in human settlements: key 

�ndings and way forward. (FCCC/SBSTA/w/3) Bonn: UNFCCC, 2018, 7-8.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hronology – L&D Excom”,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bodies/constituted-bodies/executive-committee-of-the-warsaw-

internationalmechanism-for-loss-and-damage-wim-excom/chronology-ld-excom#eq-5 (2019년 7월 18일)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limate Get the Big Picture”, https://

unfccc.int/resource/bigpicture/index.html#content-the-paris-agreemen (2019년 7월 18일)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Glossary of climate change acronyms 

and terms”,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convention/glossary-of-climate-change-acronyms-

and-terms#v (2019년 7월 18일)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troduction to Mitigation”,  https://

unfccc.int/topics/mitigation/the-bigpicture/introduction-to-mitigation (2019년 7월 18일)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Migration, displacement and 

human mobility”, https://unfccc.int/process/bodies/constituted-bodies/executive-committee-of-the-

warsawinternational-mechanism-for-loss-and-damage-wim-excom/areas-of-work/migration--

displacement-and-human-mobility (2019년 7월 18일)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sixteenth session, held in Cancun from 29 November to 10 December 2010. (FCCC/CP/2010/7/Add.1) 

Bonn: UNFCCC, 2011, 4-5.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Repor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on its eighteenth session, held in Doha from 26 November to 8 December 2012. (FCCC/CP/2012/8/Add.1) 

Bonn: UNFCCC, 2013, 22-23.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hat do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climate resilience mean?”, https://unfccc.int/adaptation/items/4159.php (2019년 7월 18일)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Workplan - Executive Committee 

of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https://unfccc.int/process/bodies/constituted-

bodies/executivecommittee-of-the-warsaw-international-mechanism-for-loss-and-damage-wimexcom/

workplan 

• Voigt-Graf, Carmen. Kiribati’s National Labor Migration Policy: a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Devpolicy 

Blog. November 9, 2016. http://www.devpolicy.org/kiribatisnational-labour-migration-policy-a-climate-

change-adaptation-strategy20161109/#respond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United Nations (UN). Climate change and health country profile- 

2017: Kiribati.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1. 

• Wilson, Catherine. “Post-Con�ict Trauma Haunts Solomon Islands.” Inter Press Service, April 29 2013. http://

www.ipsnews.net/2013/04/post-con�ict-trauma-haunts-solomon-islands/ 

극한기상현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지태 [(재)숲과나눔 연구원]

1. 서론

본 연구는 큰 틀에서 기후변화가 초래한 위험 중 인간에게 현재까지 관측된 영향, 취약성, 

노출, 적응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자 한다. 극한기상현상의 발생은 산업에 부정적인 외생적 

충격을 가하여, 기업의 생산을 줄이거나 생산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이는 노동수요를 감소시

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노동공

급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노동의 의욕저하 및 생

산성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극한기상현상으로 인한 단기적인 임금하락 또는 근로시

간 감소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 또는 근로자들에게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극

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해당산업 노동시장의 변화가 다른 산업의 노동시장으로 파급될 수 있

다. 한 산업의 노동 수요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의 임금 및 근로시간 감소는 다른 산업으로의 이

동을 통해 장기에는 전체 산업의 노동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극한기상현상이 개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한다

는 점에서 기존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더해 기후변화 또는 기상현상이 개인

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중에서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상 기후와 개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

인 임금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에 기존 이상기후에 대해 기존 

한국의 연구들을 참조해 이상기후를 측정하였으며, 한국의 개인별 노동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정교화되어 있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연도별 폭염 및 한파일수를 독립변수로 놓고 

개인의 임금에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들을 고려하였으며 이상기후가 개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

향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업적인 특성과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본론 

1) �극한기상현상(폭염, 한파)이 지역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폭염기준: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넘는 날, 일 최저 기온이 –12도씨 안 되는 날)

폭염일수가 지역별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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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지역의 여성의 비중과 상용직 비중이 높을수록 평균임금과 평균근로시간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평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임금은 높았다. 반면 한파일수가 임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률효과모형에서

는 양의 유의미한 결과를 가졌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응답시기에 월평균임금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이러한 응답자는 

전월 임금으로 월평균임금,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임금, 1년 동안의 월평균 임금 등을 고려해

서 응답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응답자의 편의를 줄이고자 응답시기와 폭염이 미

치는 임금의 범위를 고려하여 기간을 나눠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극한기상현상이 개인별 임금,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극한기상현상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범위(발생일로부터 1개월)- 응답자(7,8,9월)

폭염으로 인한 개인의 월별 임금의 영향이 다음 달까지만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7월, 8월, 

9월에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월평균임금에 대해서 전

월 임금을 대답하는 것도 고려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상용직일수록, 농림어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상호작용항을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농림어업에 종사하거나 여성일수록 임금근로자는 

폭염일 수가 높을수록 임금을 낮게 받는 경향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일용직이면 폭염으로 인해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폭염이 개인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

준이 낮을수록, 일용직일수록 근로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통해서 살펴

본 결과로는 폭염은 개인의 농림어업 종사 여부, 성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는 극한기상현상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극한기상현상이라는 음의 생산성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는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별 직

업이 속해있는 산업과 종사상지위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고찰

하였다. 

지역별로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폭염일수가 지역별 평균 임금과 근로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폭염일수가 농림어업 종사자 임금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반면 폭염일수가 일용직 종사자의 임금을 

낮추고 근로시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일용직 근로

자의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성 충격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를 가격 수용자

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폭염의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3개월 뒤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폭염일수가 일용직 종사자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수요가 회복되었거나 일용

직 종사자의 다른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원인이 되었을 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노동패널이 

가진 응답자별 월평균 임금의 답변에 대한 편이가 존재 할 수 있기에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염일수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업종인 음식료품을 포함한 결

과에서도 해당 종사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폭염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종합하면, 폭염이 지역별 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농림어업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산업간 이동

성은 높을 수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취약계층인 일용직 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폭염으로 하락

한 결과로 유추해 보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음의 생산성 충격에서 임금

하락(시간당 임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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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나노힐을 활용한 수직형 그래핀 태양 전지

Vertical graphene based solar cell with silicon nano hill structure

박세원, 말릭 압둘 레흐만, 하지상, 전성찬 [연세대학교]

1. 서론

2D 물질이 발견된 이후, 실리콘 기반의 p-n 그리고 쇼트키 접합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박막 

구조 기반 디바이스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들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지

만 이론적 한계에 도달했다. 실리콘의 높은 굴절도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광자의 흡수를 막기 때

문에 효율을 높이는데 제약이 발생한다. 그래핀은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전하 이

동도가 높고 투명하며 넓은 범위의 빛의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 전지에 적합한 물질이다. 

최근 그래핀 기반의 다양한 태양 전지 개발들이 시도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핀을 실리

콘으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오염 문제로 인한 효율 저하와 활성 면적 문제

로 대량생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공정으로 트랜스퍼 공정 없이 실리콘 기판 위에 직접 그래핀을 성장시키

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때 투명도와 전도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실리콘을 텍스처링하

는 공법을 선택하였고 수직 그래핀 구조의 특성을 활용해 불균형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산

화알루미늄을 증착함으로써 정공 이동층을 제작하였고 이것은 암류를 시켜 결과적으로 재

결합률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졌다. 나노힐 수직형 그래핀(vertical graphene nanohill, VGNH)

를 텍스쳐링 된 기판에 PECVD로 성장을 시킨 후 VGNH의 두께를 조절하여 PEDOT: PSS와 

HNO3 도핑 후 10.97%의 효율을 달성하였다.

2. 본론 

1) 실험 방법

(1) 디바이스 제조 공정 

n-type <100> 인 도핑 실리콘 기판 (1-5 Ω·cm)으로 VGNH/실리콘 쇼트키 접합 태양전지

를 제작하였다. 먼저, 실리콘 기판을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해 잔여물들을 1차로 제거

하였고 그 후에 아세톤으로 남은 잔여물들을 2차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메

탄올과 정제수로 클리닝 과정을 진행했다. 그리고 나서 텍스처링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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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H/IPA를 12:1:1 비율로 섞은 용액을 실리콘 기판에 150rpm으로 스핀 코팅한 후 약 80

도에서 35분간 식각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리콘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BOE 식각용

액으로 2분간 표면을 식각하였다. 식각된 표면 위에 atomic layer deposition (ALD) 장비로 산

화알루미늄을 30Å로 증착하였다. 그 후 PECVD 장비에 메탄(CH4, 10 sccm)과 수소(H2, 20 

sccm)를 넣고 50W 750℃에서 30분간 VGNH를 성장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제

작된 VGNH에 E-Beam evaporator로 Ti(5nm), Au(95nm) 두께의 이미터 레이어와 Ti(5nm)/

Pd(5nm)/Ag(400nm) 두께의 베이스 레이어를 증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IPA와 PEDOT: PSS

를 4:1 비율로 희석시킨 후 VGNH 위에 500 rpm 5초, 1000 rpm 20초로 스핀 코팅 시켰다. 그 

후에 hot plate를 100℃로 설정한 다음 5분간 건조 시켰다. 건조된 샘플을 HNO3 용기 위에 위

치시키고 증기를 사용해 30초간 도핑시켰다. 

(2) 측정 방법

VGNH/실리콘과 VGNH/산화알루미늄/실리콘 그리고 도핑 유무에 따른 태양 전지의 광전

지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Keithley 2400 소스미터와 100 mW.cm-2 조건의 Newport 태양

광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였다.  

2) 실험 결과 및 분석

태양 전지의 광전지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쇼트키 접합 태양 전지를 태양광 시뮬레이터를 

사용했다. 주된 변수는 개회로 전압과 단락 전압, 그리고 충전율이다. 이 때, PCE 유도식과 J 

유도식을 통해 결과를 얻었다. 텍스처링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해보면 텍스처링 후

에 광흡수도의 유효 면적 증가로 인해 단락 전압과 PCE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EDOT: PSS와 HNO3 도핑을 통해 이상 계수 n이 1.58로 향상되며 효율 또한 10.97%

로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핀/실리콘 쇼트키 접합 태양전지의 이론적인 효율이 

p-n 접합 실리콘 태양 전지와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실리콘 내에서 대부분 광전지 반

응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래핀으로 정공이 이동하고 전자는 실리콘에 축적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전자들의 일부가 실리콘 내의 정공과 결합함으로써 효율 저하가 발생

한다. 산화알루미늄은 정공 결합을 감소시키고 실리콘의 결함 생성을 억제하는 한다. 또한 도

핑을 통해 VGNH의 일함수가 증가하고 저항이 감소하므로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

해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1> �이상계수와 쇼트키 배리어 상에서의 광전지 반응 (a) 빛을 조사했을 때 VGNH 쇼트키 접합 태양전지의 I-V 그래프 (b) 
산화알루미늄 두께 최적화와 도핑 후의 I-V 그래프 (c) 이상 계수를 반영한 암류의 J-V 그래프 (d) 쇼트키 배리어 측정
을 위한 암조건에서의 J-V 그래프

3. 결론

VGNH/실리콘 그리고 VGNH/산화알루미늄/실리콘 기반의 디바이스 제작에 최적화 조건

을 찾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PEDOT: PSS와 HNO3 로 p-타입 도핑을 시도해 10.97%의 효

율을 달성하였다. VGNH의 수직 구조로 인해 높은 투과율을 보였다. 그리고 높은 흡수율과 

낮은 저항으로 인해 더 많은 광전하들이 생성되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그래핀을 직접 트랜스

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산업체에 응용될 수 있는 고효율의 그래핀 태양 전지의 개발 가

능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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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거 취약층을 위한 친환경 조립형 흙블록 건축재 개발

인도네시아 주민 공동체의 참여적 접근 사례

박재현 [UCLA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 WFK 과학기술지원단(인도네시아)]

1. 서론

인도네시아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Roberts et al., 2019). 현재 전체 인구의 56%인 1억 5,100만 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

하고, 이 수치는 2045년에 인구의 70% 이상인 2억 2,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수요-공급 간의 격차가 1,350만 호에 달하며, 공공사업주택부(PUPR)의 연간 40만 호 주

택 공급으로는 빠르게 치솟는 도시 내 주택 수요를 채우는 것이 요원하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의 22% 이상이 ‘캄풍(kampung)’이라 불리는 슬럼 등 주거 취약지대에 노출되어 있다(Roberts et 

al., 2019). 주거 취약층은 단순히 협소하고 열악한 건물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강가나 해안에 거주한다. 이들은 공공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낮은 소득과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가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취약하

다. 게다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비합법적(extra-legal)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대

출이나 이주 보상 등 주거(개선) 보조 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주거 취약층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여러 가지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의 도움 없이 시간을 들여서 조금

씩 지어 나가는 자조 주택(self-help housing)이다(Turner, 1972). 정부의 저렴 주택(a�ordable 

housing)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조 주택은 인도네시아에서 여전히 가장 실용적이

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Tunas and Peresthu, 2010). 하지만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접근

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먼저 자조 주택 건립을 위한 비용과 품질 사이에서의 균형 문제이

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있어서 건축재료 또는 시공 방법 등의 측면에서 최대한 

저렴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Bredenoord, 2016; 

Grubbauer, 2017). 다음으로, 전 세계적인 과제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발맞추기 위한 노

력이다. 건축물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18.4% 정도로 산업 부문 다음으

로 높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시멘트나 강재 등의 건축자재 생산 시에 온실가스가 다량 발생한

다(IPCC, 2014). 따라서 주거 취약층의 자조적 접근에서도 역시 친환경 적정기술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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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맥락에서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건축재로서 조립형 흙블록

(interlocking stabilized soil block, 이하 ISSB)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도

네시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건립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로써 파리 기후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향후 계속해

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중의 벽돌, 시멘트 

블록 등의 건축재들과 가격·품질 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발전하여 

부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거 취약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선순환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

였다(Bredenoord, 2016; van Noorloos et al., 2019).

2. 본론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yakarta) 시에 소재한 NGO인 인도네시아커뮤니티건

축가재단(Yayasan ARsitek KOMunitas Indonesia, 이하 ARKOM)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특

히, 해외사례 연구 및 흙 성질 분석부터 개발 및 시험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동 제작(co-creation) 형태를 지향하였다. 조립형 흙블록 워크숍에 

참여할 대상 주민은 ARKOM과의 사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 프링고묵티(Pringgomukti) 

공동체는 총 40가구로, 원래 도심에 임대하여 살고 있던 토지의 소유주가 2013년에 호텔 신축

을 추진함에 따라서 가구당 불과 40~8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다. 대다수가 비공식 부

문에 종사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현재 도시 여기저기에 뿔뿔이 흩어져서 임시방편으

로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연구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로 ARKOM의 건축가들과 프링고묵티 주민 대표들과 

함께 내부 연구모임을 가졌다. 2단계로 프링고묵티 공동체가 이미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여 도

시 안팎의 5개소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흙 성질을 분석하였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흙을 다양한 골재와 섞는 배합 설계 시험을 하여서 흙블록 샘플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흙블록 샘플로 욕야카르타 무하마디야대학교(Universitas Muhammadiyah Yogyakarta) 구조공학

실험실에서 압축 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3단계로, 프링고묵티 공동체 주민들이 흙블

록 압축 성형 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 실습을 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흙블록을 제작하고 압축 강도 시험을 하기 위한 배합 설계는 1:6, 1:8, 1:10의 세 가지 배합

비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는 (조립형) 흙블록과 관계된 국가 표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유사한 표준들을 통해서 이 연구의 조립형 흙블록의 압축 강

도가 주택 건축재로 적합한지를 미루어 살펴볼 수 있다. 압축 강도 시험을 거쳐 도출해낸 조립

형 흙블록 샘플의 압축 강도(21.98-55.16㎏/㎠)는 이 표준들의 전반적인 압축 강도 범위에 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RKOM의 건축가 및 인도 Hunnarshala Foundation의 건축가들

과 압축 강도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시험 결과에서 나타난 조립형 흙블록의 최소 압축 강도

(21.98 ㎏/㎠)는 벽체용 벽돌 또는 블록에 경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압축 강도 17㎏/㎠를 충

분히 웃도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립형 흙블록의 생산은 프링고묵티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워

크숍을 통해서 가로 240㎜, 세로 120㎜, 높이 120㎜의 조립형 흙블록을 제작하였다. 시멘트 

믹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게 흙과 시멘트를 골고루 섞는 것이 가

능해졌다. 하지만 흙과 시멘트가 골고루 섞인다는 점이 반드시 양질의 흙블록 생산으로 이어

지지는 않았다. 시멘트 믹서기를 사용하여 생산된 흙블록은 수제 흙블록보다 더 깨지기 쉽고 

표면이 거칠고 오돌토돌해지는 현상이 있었다. 한편, 시멘트 믹서기를 사용하는 경우 신속하

게 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재료의 낭비가 많으며 믹서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연료를 

쓰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관찰되었다.

조립형 흙블록의 경제성은 선행연구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대표적인 장점으로, 이 연구에

서도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흙과의 혼합에 안정제로써 사용되는 시멘트는 

40㎏ 1포대당 불과 50,000루피아(약 4,250원)이다. 따라서 시멘트 블록 제작에 필요한 시멘트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 그리고 조립형이기 때문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회반죽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기 때문에 시공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에서 바

로 생산 시에는 운반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시멘트 블록 대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조

립형 흙블록은 건축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향후 자조 주택 시공 

외에 외부에 판매하여 부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3. 결론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도시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비용 절감과 양질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건축재로써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토속적인 재료와 공법을 활용한 조립

형 흙블록의 제작 개발과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한 건축 실험 형태로 수행되었다. 현지의 건축 

NGO와의 협업 및 도시 개발로 강제이주를 당한 주민 공동체가 전 과정에 참여한 공동제작 워

크숍을 통해서, 이 연구는 조립형 흙블록이 기존의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과 비교하여도 친환

경 주택 건축재로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있음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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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연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몇 과제들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

가와 주민들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조적·기술적·환경적·경제적 요건들을 탐색하여 균형점을 

찾아내고, 현지 사정에 맞는 공동체 기반 교육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지속해서 운영하는 한편, 

기술 표준화 및 대중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한편, 친환경 조립형 흙블록 건축재의 커뮤니티 비

즈니스화를 위해서는 주민들과 함께 잠재적인 구매자를 확인하는 시장조사 지도화(mapping)

가 요구된다. 또한, 조립형 흙블록의 적용을 어렵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나 시장의 

생산자-소비자 제도, 기업의 시장 독점, 재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선호도 등 ‘재료의 정

치학(politics of materials and materiality)’에 관한 연구도 고려될 수 있다(Choplin, 2020; Pilo and 

Ja�e, 2020).

향후 본격적으로 조립형 흙블록을 자조 주택 건축재로 적용하게 되면, 가구나 공동체 규모

에서 건축재 생산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환경적 

효과와 함께 건축 비용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부가 소득이 창출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주거 취약층의 자조 주택 건립을 촉진하고 정부 주

거개선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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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순배출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

산업전환∙고용노동∙교육분야를 중심으로

박희정, 이지혜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올해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대유행하면서 지난 3월 세계

보건기구 (WHO)가 감염병 최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한 가운데, 전지구적 

‘기후위기’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勃發)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더러 향후 인

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4.15 총선을 

전·후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2)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패키지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에 그

린뉴딜을 포함하겠다는 추가 계획을 밝혔으며, 이후 지난 7월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

경)안을 통해 1조 2,2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른바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

표하기에 이르렀다.  

(3)  그러나 현재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Net-Zero) 달성에 관한 목표

가 부재하며, 탄소집약적인 기존 산업 구조의 재편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사

료되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 방법 및 체계

(1)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과 귀납적 추론을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한계와 시

사점에 대해 연구하고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특히, 국내·외의 전반적인 그린뉴딜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 新기후체제 하에서 1.5℃ 목

표 달성을 전제로 한국판 그린뉴딜의 시사점과 산업전환, 고용·노동, 교육 분야를 중심

으로 정책을 제언한다. 

2) 新기후체제에서의 2050년 순배출제로(Net-zero) 달성과 한국판 그린뉴딜

(1)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1)에서 공동으

로 합의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IPCC SR1.5)’에 따라 

1.5°C 목표를 이행해야한다.  

(2)  이에,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Net-zero)를 ‘지향’이 아닌 ‘달성’

을 목표로 정책이 설계되어야하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030 GHG Roadmap)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T-LEDS)도 그린뉴딜과 연계되어 목표

와 이행방안이 조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3) 그린뉴딜에서의 에너지·산업 전환 정책 분석 및 한계점 

(1)  에너지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73%를 배출하는 대표 분야로 국제사회는 에너지 전환

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활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7년에서 2017년 사이 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10% 가량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25% 가

량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세계에너지총회(WEC)의 국가별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

(Energy Trilemma Index)에서도 세계 37위에 그쳐 에너지 시스템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 사실상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에너지·산업 전환에 대한 진척사항

이 없는 실정이다. 

(2)  국내 에너지 및 발전부문 정책은 탄소집약적 에너지원인 석탄화력발전을 조기 폐쇄하

고 해외에도 수출하지 않는 완전한 탈석탄을 통한 ‘탈탄소화’와, 에너지 불안전성을 낮

추고 기후재난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앙집중식 발전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전

환하는 ‘분산화’로 극복해야 한다.

(3)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요 기간산업들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갖고 있어 현재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업과 산

업 성장의 탈동조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가진 주요 기

간산업들이 급격한 타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반

드시 산업구조 혁신 및 고도화와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앞서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부합하는 강도 높은 산업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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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에서의 고용·노동 정책 분석 및 한계점 

(1)  EU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는 이미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이 점차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

라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지역 사회의 산업 전환 및 

경제 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다. 

(2)  산업 전환에 따라 기존 산업 종사자의 대규모 실직 위기로부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이직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새로운 직무

경험을 위한 산업체 연계 실습 등 전주기적 근로자 전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별 산업 구조의 특성상 산업 전환으로 인한 지역 경제 및 고용 위

기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주력 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

록 중·장기적 고용 및 산업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 기

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5)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에서의 교육 정책 분석 및 한계점

(1)  그린뉴딜 내 ‘학생들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교육 의무화’ 정책이 마련되어야한

다. 환경교육 의무화 정책을 통해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하며 학생들의 환경교과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교육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한다.

(2)  녹색 융합형 기술 인재 양성 정책에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필수적 수단이 되는 분야

(에너지 전환,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산림)의 인재 양성 계획이 제시되어있지 않는

데, 산업계를 위한 인재 양성정책뿐 아니라 2050장기저탄소 발전 전략의 온실가스 감

축 수단이 되는 부문의 인재 양성 계획이 포함되어야한다. 

(3)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환경교육 필수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환경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결론

(1)  우리나라의 에너지·발전부문은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 구조에서 소규모 지역분산

형 에너지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2029년까지 완전한 탈석탄을 이행하는 한편 2050년까

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70% 이상으로 확대하여 탈탄소화와 분산화를 토대로 국가 에너

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2)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녹색산업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한편, 주요 기간산업은 

탄소·에너지 집약적인 구조에서 저탄소·친환경적인 구조로 산업이 전환되어야 하며, 해

당 비용은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공적자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3)  지역별 경제·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업체 등 기존 산업과 연관된 근로자 전원이 해당 사업의 대

상자로 포함되어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를 차단하며 정의로운 전

환이 이뤄져야 한다. 

(4)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국민들의 환경인식 제고 및 기본적 환경소양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환경소양교육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

환경교육을 통한 일반시민 대상 인식 제고 정책이 두루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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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이산화탄소 모니터링을 통한 

겨울철 대기질 진단 

심소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00만 명이 대기오염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도시 거

주민의 80% 이상이 WHO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질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WHO, 2016). 도

시에서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최근에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방법이 제안

되었다 (Lin et al., 2018). 이산화탄소는 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 여겨져 왔지만, 

도시에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은 교통 및 난방을 포함하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관측은 도심의 대기질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대비 

대기오염물질의 비율은 천연가스, 가솔린, 석탄, 디젤 연소 등의 배출원을 구분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서울 도심에서 서울 최초로 이동 및 고정 관측으로 측정된 이

산화탄소(CO2)와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NO2)을 포함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해 

서울 대기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본론

1) 데이터 및 연구 방법

<그림1> �서울 지도 및 관측 지점 위치. 선은 이동 관측의 주행 경로, 점은 고정 관측 지점으로 YSB는 이산화탄소 관측 지점인  

용산 건물, JBI는 에어코리아 도시 대기질 측정소 중부 기술 교육원을 나타냄.

본 연구는 서울 도심을 대상으로 차량에 의한 도로상 배출에 초점을 맞춘 이동 관측과 도시 

대기 배출에 초점을 맞춘 고정 관측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 이동 관측 캠페인은 종로구와 

용산구를 포함하는 상업 활동이 밀집한 중앙상업지구이며, 2019년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

일 동안 진행되었다. 고정 관측의 경우, YSB(용산빌딩)의 고층건물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

도를 대기오염물질 농도와 비교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대기질 측정소인 JBI(중부기술교육원)

로 선정했다.

2) 분석 결과 및 토의

(1) 이동 관측

서울 도심 차량 배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동 관측 경로를 따라 주간과 야간의 농도 변화

를 분석하였다. CO2와 NOx 농도 값이 급격히 상승한 구간이 동일했으며, 이는 시청, 종각, 

을지로, 종로5가, 동묘, 신당, 신설동역이었다. 이 구간은 차량이 집중되는 교차로였으며, 가

속 또는 감속 상태의 차량에 의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고 밝힌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Kim et al, 2015; Tong et al., 2000). 차량배출량이 CO2와 NOx 농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수가 크게 차이가 난 주간의 농도 값은 야간에 비해 1.3배 높았다. 그러나 

△NOx/△CO2 비율(1.89 ppb/ppm)은 동일했으며, 이는 순간적인 변화의 영향에 따라 농도는 

변하지만, 비율은 서울 도심 지역 오염원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2) 고정 관측

서울 도심에서 대기오염물질과 CO2가 같은 배출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증명하기 위

하여 농도의 변동성에 따른 선행-지연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CO (r = 0.75, p < 0.01)와 

NO2(r = 0.52, p < 0.01) 모두 동시 상관성을 가졌으며, 이는 서울 도심의 대기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CO2가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CO/△CO2와 △NO2/△CO2 비율은 

각각 5.76, 0.22 ppb/ppm이었다.

(3) 선행 연구와 비교

최근 몇 년간 경유차 이용 촉진 및 디젤 미립자 필터(DPF) 등 대기질 제어기술의 발달로 △

NO2/△NOx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Shon et al., 2011; Wild et al., 2017), NO2는 함께 배출

되는 NO보다 건강에 훨씬 더 해롭기 때문에 (WHO, 2005) 이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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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본 분석에서 구한 △NO2/△NOx(11%) 비율은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일치했

다 (Shon et al., 2011). 또한 △NO2/△NOx 비율을 보면 경유차가 서울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차량에서 배출되는 NOx의 95%가 NO이고 나머

지 5%는 NO2이지만, 디젤 차량은 NO2/NOx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Alvarez et al., 2008; Soltic and Weilenmann, 2003; Wild et al., 2017).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비율을 다른 대도시의 선행연구와 비교를 함으로써 서울

의 대기질 특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CO/△CO2 비율(5.76 

ppb/ppm)은 로스앤젤레스(6.5-10 ppb/ppm), 파리(7.9–14.5 ppb/ppm), 유타(7.38 ppb/ppm)

보다 낮았다.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이 보고한 대기오염물질 현황에 따르면 CO의 배출량은 

2011년 11만3309t에서 2016년 5만6275t으로 50% 감소했다 (국립환경과학원, 2019). 서울의 

△CO/△CO2 비율이 LA, 파리, 유타 등에 비해 낮은 것은 촉매변환장치 설치와 같은 자동차

의 상당한 기술적 진보, 자동차 연소효율 증가 (A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2018)와 함

께 엄격한 대기질 규제의 지속적인 이행에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얻은 △NOx/△CO2 비율(1.89 ppb/ppm)은 유타(0.91 ppb/ppm)에 비해 높았지

만 파리(2.8 ppb/ppm)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프랑스, 미국, 한국에서 사용되는 가솔

린 및 디젤 차량의 비율과 관련이 있다. 가솔린 차량은 CO가 다량 배출되는 반면 디젤 차량은 

엔진의 열 효율이 높기 때문에 NOx는 다량 배출되지만 CO2 배출량은 적다(Ammmoura et al., 

2014; Bares et al., 2018). 미국의 대부분의 차량은 휘발유를 사용하며, 2012년에는 디젤 차량

이 전체 차량의 3%에 불과했다(Ammmoura et al., 2014; OECD/IEA, 2017). 프랑스는 2010년 

전체 차량 수에서 경유차와 가솔린차가 각각 75%와 22%를 차지했고(OECD/IEA, 2017), 한

국은 2018년 등록된 차량 중 경유차와 가솔린차가 각각 43.4%, 42.6%를 차지했다(한국자동

차산업협회, 2019). 경유차 비중은 프랑스(75%)가 가장 높았고 한국(43.4%), 미국(3%) 순이

었으며, 이는 각 해당 연구에서 계산된 △NOx/△CO2 비율의 순서와 일치한다.

선행연구와의 비율 비교를 통해 서울 도심의 대기질은 경유차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다. 2009년 도입된 클린디젤 정책은 가솔린차에 비해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 사용을 

장려했다. 당시 환경친화적이라고 여겨졌던 경유차는 주차료와 혼잡요금을 인하받았고 배기

량 기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엄격했다. 이 정책으로 2012~2017년 내 경유차 등록대수가 

37% 증가했다 (MOLIT, 2018). 본 연구에서 얻은 이 비율은 클린디젤 정책이 서울 도심 대기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시사한다. 따라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

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엄격한 경유 차량 제어 정책이 시

행되어야 한다.

3. 결론 

대기 중에 오래 머무르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복잡하고 급변하는 서

울 도심 대기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

소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산화탄소와 대기질 관측간 활용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여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IPCC 보고

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공동이익(co-bene�t)을 추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밝혔다(Barker et al., 2007; Hawkes, 2014; Henriksen et al., 2011; IPCC, 2014; 

Jack and Kinney, 2010; Nemet et al., 2010; Shindell et al., 2012). 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와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엄격한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 완

화를 목표로 하는 도시 정책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의 공동 이익(co-

bene�t)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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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들의 LEDS 문헌 리뷰를 통한

한국 LEDS의 개선 방향 탐구

일본과 싱가포르의 LEDS를 중심으로

이지혜, 강다연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1. 서론

파리협정의 체결과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전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5년,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은 올해까지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LEDS는 2030년까지

의 국가별 감축 계획인 국가자발기여(NDC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는 달리, 

2050년까지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보여준다.

한국은 작년 3월부터 포럼을 발족했고, 올해 7월 환경부는 코엑스에서 「2050 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LEDS의 내용은 

제출하기에 이르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LEDS

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LEDS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볼 것이다.

2. 본론

1) 연구 목표 및 방법

본 연구는 외국 LEDS들을 비교해 한국 LEDS의 한계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알아

보고자 한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는 중국, 인도와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신흥공업국들이 많다.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0% 정도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여하

는 양도 대단하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아시아 지역은 비영리단체 주도로 환경 운동들이 이

뤄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 지원 하에 많은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올해 8월 

기준, UNFCCC에 미리 LEDS를 제출한 아시아 국가들인 일본과 싱가포르 LEDS를 한국의 

LEDS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국가들은 모두 반도나 섬 국가들이기에 적응 관련 대응

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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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집된 LEDS를 기반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전반적인 LEDS 내용을 

비교하고, 한국 LEDS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2) 한국, 일본, 싱가포르 LEDS의 주요 내용

(1) 한국

한국은 올해 2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을 공개했

다. 자료에 따르면, 2050 온실가스 배출 목표에 대해서 1안부터 5안까지 세분했다. 1안의 경

우, 2017년 대비 75% 감축으로, 최대의 노력을 추진할 때의 목표를 의미하고, 가장 낮은 5안

의 경우, 2℃ 목표마저도 달성하지 못하는 방안으로, 2017년 대비 40% 감축안을 말한다. 감축

안의 세부 부문으로는 에너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농축, 어업, 산림 등)가 있다.

(2) 일본

일본은 작년 6월 26일, UNFCCC에 ‘�e Long-term Strategy under the Paris Agreement’를 제

출했다. 일본은 탈탄소 사회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를 궁극적 목표로 삼으며 2050년까지 2013

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했다. 이들은 에너지, 산업, 교통, 사회와 생활, 흡수원(carbon 

sink)으로 부문별 정책을 제시했고, 이외에 기술개발, 녹색금융, 국제협력, 기타(교육, 적응) 

부문은 범부처 조치로(cross-sectoral measure) 따로 나누어 구체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올해 3월 31일, UNFCCC에 ‘Charting Singapore’s Low-carbon and Climate 

Resilient Future’의 제목으로 LEDS를 제출했다. 싱가포르는 2050년까지 최고 배출량의 절반인 

33MtCO2e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력, 산업, 교통, 건물, 가계, 폐기물 부

문을 주요 부문들로 정했고, 공공 부문, 범부처 조치, 녹색 성장, 리질리언스 계획, 국제협력 

등의 부문을 추가적으로 작성했다.

3) 한국 LEDS의 한계

앞선 일본과 싱가포르 LEDS 고찰을 통해 알아본 한국 LEDS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시민 인식 개선 방안 부족

일본과 싱가포르의 LEDS에는 공통적으로 기후변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일본은 기후변화 교육의 중심으로 UNESCO 학교의 활동을 이용하고, 교외 활동 부문에서도 

기후변화 교육 활동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매년 학생들의 환경 소양 촉진을 위한 

날로써 �e Youth for the Environment Day(YED)을 정해 교내 부스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

한, 싱가포르에서는 교육 이외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Walk-Cycle-Ride’와 같은 국가

적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2) 구체적 흡수원 활용 방향 모호

일본은 산림, 농업, 해양환경, 바이오매스 등 분야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탈탄소화 사회의 방안으로 흡수원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부문

들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녹색 금융 관련 내용의 부재

일본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와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porate 

Governance, ESG) 경영의 인센티브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도 탄소세의 장기적 증세 방안에 대해 자세히 나타냈다.

(4)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일본의 경우, 수립된 전략들의 이행 점검과 다른 관련 국가 계획들의 반영을 위해 6년마다 

검토할 것을 명시해두었다.

(5) 적응 및 리질리언스 관련 내용의 부족

일본과 싱가포르는 모두 섬 나라이기에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 부

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싱가포르는 기후행동계획(Singapore’s Climate Action 

Plan: for a Sustainable Future)에서 리질리언스 사고와 결합해 6가지 적응 부문의 방향성을 구체

적으로 보여주었다.

3. 결론

일본과 싱가포르의 LEDS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 한국 LEDS의 한계점과 더불어 대체로 많

은 나라들의 LEDS는 탄소중립(Net-zero)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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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만 논

의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범부처들과의 토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

야 한다. 이를 통해 교내 및 교외 기후변화 교육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고, 국가적 환경 캠페인

을 기획할 수 있으며, 흡수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탈석탄 시금고 선언, 국가 보조금 정책,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여러 부문의 녹색 금융 내

용도 추가하기 쉬울 것이다. 더불어 최소 2030년에는 NDCs 달성 확인 차, LEDS 방향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의 보완점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LEDS에서 언급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올해 7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도 함께 추가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2050 LEDS 자유게시판에 투고되고, LEDS 작성 관련 담당자들에게 학술대회 참

석 초대를 보냄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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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루프의 영향 실증분석 연구

조윤석, 한수지 [십년후연구소]

1. 서론

쿨루프는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 중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간단하고 현실적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난방부하 증가에 대한 우

려로 국내 쿨루프의 적극적인 확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실제 건물과 유사하고 실내 

열환경 요소가 제어 가능한 연구대상지를 선택하여 쿨루프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였고, 가상 건물을 설정하여 연간 냉난방에너지량을 계산하여 쿨루프 시공 건물과 미시공 

건물 에너지 요구량 및 에너지 비용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물 에너

지 저감 방안으로써 쿨루프의 국내 적용 확대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이론적 고찰

(1) 쿨루프의 개념 및 효과

쿨루프는 건물의 지붕에 고반사율의 도료나 재료를 적용하여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킴

으로써 열의 흡수를 최소화하고, 대기 중으로 열을 반사, 방사 효율을 최대화하는 모든 지붕 

시스템을 통칭한다(Akbari H, Konopackim S and Pomerantz M, 1999). 쿨루프의 효과는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는데, 이는 개별 건물 차원과 도시규모로 구분된다. 쿨루프는 건

물 지붕이나 옥상의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높여 직접적으로 냉방용 전력소비의 줄일 수 

있어 개별 건물 차원에서 냉방에너지 사용 저감 효과가 있다. 도시규모 차원에서 쿨루프 효과

는 쿨루프 설치를 통해 일정 지역의 태양반사율을 높여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로 반사되는 

비율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열섬현상을 완화 시키는 것이다(Akbari H, Pomerantz M and Taha 

H, 2001).

2)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건물 선정

본 연구의 연구 대상지인 고양시 향동지구 A1블록 국민영구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기계실

은 재실자가 없는 공간이므로 비기상 요소를 통제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이다. 재실자가 

없어 인체로 인한 발열 요인이 없고, 실내 냉난방 설비 가동으로 인한 온도의 변화 요인이 없

다. 또한 창문 개폐가 없으므로 외부 공기 유입(환기)으로 인한 온도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실험 조건을 기준으로 고양시 향동지구 A1블록 국민영구임대아파트 3개동의 엘리

베이터 기계실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각 지붕 표면에 쿨루프 페인트, 시멘트 모르타르(회

색), 녹색 페인트를 시공하였다.

(2) 쿨루프 효과 분석 방법

① 현장 측정 및 온도 비교 방법: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6일까지 약 1년간 3개동 지붕의 태양반사율, 지붕 

표면온도, 실내온도를 현장 측정하였고, 고양시의 기온과 일사량을 수집하였다. 본 연

구는 수집된 온도데이터 및 기상데이터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및 추세를 분석하였

고, 지붕 마감 종류에 따른 온도차를 산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② 건물 에너지 평가 방법

1980년대 공급되었던 27평형 표준 주택 평면을 참고하여 가상의 건물을 모델링하였고, 

건축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인 에너지샵(Energy#) ver2.3을 활용하여 건물 에너지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에너지샵(Energy#) ver2.3은 단일 존(Zone) 기반의 정적 해석 방식으로 

ISO 13970의 계산방법을 준수하고 간단한 해석이 가능한 단독주택, 아파트와 같은 중

소형 건축물의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주로 이용된다. 본 연구는 건물 지붕의 열관류율을 

연도별 단열 성능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고, 이를 중부지역(고양시, 대전시), 남부지역

(대구시)으로 분류하여 에너지 요구량, 연간 총에너지 비용을 산출하였다.

2) 쿨루프 효과 분석 결과

(1) 현장 측정 결과

마감 종류에 따른 지붕 표면 온도차는 고양시의 월평균기온이 하강하고 일사량이 감소하

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점차 감소하였고, 고양시의 월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일사량이 증가

하는 3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측정기간 중 온도차가 가장 작은 구간은 12월로 

쿨루프 페인트로 마감한 지붕 표면온도(A)가 녹색 페인트로 마감한 지붕 표면온도(C)에 비해 

3.5℃,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한 지붕 표면온도(B)에 비해 1.6℃가 낮았다. 온도차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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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은 6월로 쿨루프 페인트로 마감한 지붕 표면온도(A)가 녹색 페인트로 마감한 지붕 표면온

도(C)에 비해 6.5℃가 낮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한 지붕 표면온도(B)에 비해 2.6℃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에너지 계산 결과

마감 종류에 따른 냉난방에너지 요구량 및 연간 총 에너지 비용을 비교한 결과, 고양시, 대

전시, 대구시는 건물이 노후하여 단열성능이 떨어질수록(2015년에서 1979년의 단열기준으로 

갈수록), 남부지역일수록 마감 종류에 따른 연간 냉난방에너지 요구량 및 에너지 비용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지붕 표면온도의 경우, 월평균기온이 하강하고 일사량이 감소하는 

동절기에 마감 종류에 따른 온도차가 감소하였고 3월부터 다시 증가하여 6월에 온도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 쿨루프를 노후 건물에 적용하거나, 

남부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물에너지저감 방안으로서 

쿨루프를 우선 적용해야하는 대상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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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가?

국내 제로웨이스트 실천가 사례연구 

노하은

1. 서론

2018년 4월 1일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는 

‘쓰레기 수거대란’이 발생했다(홍수열, 2018). 2019년 입소스의 ‘환경문제에 대한 글로벌 조사’ 

결과, 한국인은 응답자의 91%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포장 폐기물이나 일회용품 사용에 대

해 우려’라고 응답했으나 ‘재활용 불가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개인적 행동’에서 재활용 불가 포

장재 줄이기 행동으로 일회용품 쇼핑 습관을 중단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률은 27.5%로 전 세

계 평균(3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들은 철저한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생활 수준의 실천을 넘어서 온라인을 통해 언론사와 정부

에 폐기물 문제 각성을 위한 청원을 제안하고, 기후위기 시위에 참여하며,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연관 사업을 개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연구를 관통하는 연구자

의 연구 질문은 “국내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가는 ‘왜’ 등장했

는가?”이다. 연구는 시민의 폐기물 저감 행동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제로웨이스트

가 주목받게 된 계기와 실천가들의 참여 과정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의 환경정책 수

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이론의 증명이 아닌 연구 주제와 대상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이

해를 추구하는(이종규, 2006) 질적 연구 방법론 중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했다. 자료수집 방법

은 문헌 조사, 온라인 커뮤니티 2곳(네이버 카페: ‘제로 웨이스트 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쓰레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방’)의 참여 관찰, 14명의 심층 면접으로 구성된다. 분석의 틀을 

구성하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Dodson(2003)의 생태 시민성, Hungerford(1987) 의 환경 책임

성 행동 모형, 온라인 공동체의 이론적 논의를 탐색하여 구성한 분석체계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들이며, 이들의 행동 양상을 분

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2곳의 활동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 수행된 온·오프라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행위를 범위로 한다. 또한, 보다 심

층 계기 분석을 위해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하며 주도자들을 심층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면접 녹취록은 전사하여 여러 차례 읽으면서 분석 틀을 기준으로 대

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과정을 거쳐 해석하였다.

2) 연구 분석

국내 제로 웨이스트 실천 계기는 실천시민의 ‘인식’, ‘참여’, ‘유지와 강화’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선행연구와 참여 관찰을 통해 추출한 특성을 바탕으로 심층 면접 내용을 전사하여 

공통점을 추출하였다.

‘인식’의 계기는 폐기물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 방법인 제로 웨이스트의 인식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개인의 직접 체험, 분리배출의 낮은 실제 재활용률에서 기인한 

노력의 배신, 사회의 폐기물 문제 관심 증가에 따른 언론 노출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폐기

물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가에 따른 간접 노출증가로 자연스럽게 제로 웨이스트를 접하

거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탐색하는 과정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참여’의 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과 환경오염 피해자의 피해 공감을 통해 체감한 죄

책감, 노력의 배신감에서 오는 무기력함을 벗어나거나 미래세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정의감과 책임 의식, 둘째,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나’부터 시작하는 태도, 셋째,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지와 강화’의 계기에서는 모든 면접 참여자가 ‘온라인 공동체’가 주요한 계기였다고 응답

했다. 이외에도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대한 언론 등의 사회적 인정을 통해 긍정적 감정이 형성

되어 활동에 대한 애착이 형성된다.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제로 웨이스트 행위에 대한 

긍정적 감정으로 전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의 관심 증가에 따라 선구자적 의무

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구성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해나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실천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단계별 분석을 통해 모든 계기의 단계는 한 방향이 아닌 상호보완적이며. 인식과 참여는 동

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인식이 참여에 참여가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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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식

유지 
강화

• ‘나’부터

•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과  

정의로움

• 개인역량 성장

폐기물 문제 인식

• �개인의 직접 체험

• 노력의 배신

• 언론노출

문제 해결 방법의 인식

• 사회관심 증가와 노출

• 자발적 탐색

• 온라인 공동체

• �사회의 인정

• 긍정적 감정의 전이

• 선구자적 의무감

3. 결론

이 연구는 향후 국민의 일상생활 수준의 환경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쓰레기 수거 대란' 

이후 확산한 국내 제로 웨이스트 실천 계기를 탐색했다. 생태 시민성, 환경 책임성 모형을 바

탕으로 문헌 조사,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관찰, 온라인 커뮤니티 주요 구성원의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들의 실천 계기를 ‘인식’, ‘참여’, ‘유지와 

강화’로 구분했으며 대표적인 계기로 덕성,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적 인정을 확인했다. 또한, 

각 과정은 일 방향적이 아니며 인식이 실천에 실천이 다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과정에

서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유지와 강화되어 감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의 적극적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와 폐기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의 교육을 제안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환

경운동은 지역 단위의 한계를 넘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환경보

호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정의감 등의 긍정적 감정을 체감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동의 

유지와 강화를 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산업계와 청소년 교육에 집중되어 있던 폐기물 문제를 시민 사회의 입장에서 최

초로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과거 환경운동의 주체는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였으나 

제로 웨이스트는 사회경제적으로 환경과 연결점이 적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환경운

동의 실생활화를 확인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최초의 국내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

의 계기에 관한 분석연구로써 탐색적 의의가 있지만, 선행연구 부재로 인한 심도 있는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심층 면접 대상자들이 활동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들이나 전체 구성원 

중 극히 일부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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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

박건우 [건국대학교 더좋은규제연구소]

1. 서론

1) 연구배경

2015년 1월 1일, 중국 당국은 신환경보호법(新环境保护法)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신환

경보호법 실시의 의미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국의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을 나타낸다. 이에 당국과 지방정부는 환경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를 통해 엄격한 관리

가 시행하여,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정책을 강화했다. 중국은 과거 국

가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서장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문화혁명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환

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두함천자∙심문보, 2011; Erdogan, 2014). 

하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했으며 중국 당국 및 시민사회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2) 연구의 필요성

환경정책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경규제와 투자를 위한 논의는 오염피

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이 활용된다(심기은, 2012). 즉 기업은 환경규제가 상대적

으로 느슨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변화가 

각 성별로 차이를 고려할 때,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투자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

로 증대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환경규제의 비용과 예산대비 지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의 변화가 한국기업의 제조업부문 대중국 투자

에 어떠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발전이 한계

가 있다고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목적으로 환경정책을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2015

년 신환경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환경보호에 대한 압력으로도 볼 수 있다.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에 전

략적 함의를 도출하고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2. 본론

1) 연구모형 및 기초분석 결과

중국지방정부의 환경규제의 수준이 한국의 제조업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FDI와 중국 지방정부 환경규제의 수준의 상관관계	 한국의 중국 각 성에 대한 제조업 투자

  

<그림 1> 기초분석 결과

주: Geoda를 활용하여 각 성별로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의 총 규모 값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주: FDI와 지방정부환경규제에 대해서 로그 값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임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2) 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제조업 FDI 전체의 경우 환경규제의 영향에 따라 투자가 감소되는 

부(-)의 효과가 존재하여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섬유, 목재, 화학산업의 경우는 환경규제의 영향이 존재하지 않

으며, 그 이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직간접적인 환경규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제조업에 대해서 환경규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

업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발견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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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조업 세부산업 FDI에 대한 환경규제의 영향 결과 비교

제조업 세부산업 환경규제 ⇒ FDI 제조업 세부산업 환경규제 ⇒ FDI 제조업 세부산업 환경규제 ⇒ FDI

금속
○ 

(-3.194***)
광물

○ 

(-2.914**)
섬유 X

식음료 △ 자동차
○ 

(-2.525*)
목재 X

고무
○ 

(-2.101*)
전자부품

○ 

(-2.285*)
화학 X

석유
○ 

(-2.416***)

주: X-영향 없음, ○-영향 존재(괄호 안은 환경규제의 FDI에 대한 회귀계수를 추정한 값

 

3. 결론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환경규제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므로 지방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마련해가면서 더욱 제도화된다. 따라서 중국 시

장에 대한 환경규제의 극복은 해외진출의 성공 여부와 직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

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자국과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행정조치도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한

국 기업과 기진출한 기업 모두 신환경보호법 및 지방정부의 환경규제를 준수하며 투자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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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을 통한 환경보호 방법에 대한 연구

해녀복

박소영 [코햄체]

1. 서론

전 세계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와 활동이 진행 중이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구하고 가공하고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인류가 사용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연구 중

이다. 이 중에서 업사이클이라는 분야는 제품의 가치가 다했다고 생각하고 버려지는 제품을 

한 번 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을 줄이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

록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업사이클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대한민

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알리고 제품 사용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했다.

2. 본론

업사이클(Upcycle)이라는 용어는 1994년 리너 필츠(Reiner Pilz)가 처음 사용했다. 사용을 다

해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하여 새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행위를 업사이클이라고 한다. 재활용과 비슷한 종류

이지만, 기계적, 화학적 공정을 거쳐 다른 형태의 재료로 바꾸어 사용하는 다운사이클과 반대

의 의미로 사용된다. 입다 버린 옷이나 제조상 남은 섬유 등을 재활용해 전혀 다른 옷 또는 가

방으로 제작할 수 있다. 또 버려진 차 에어백으로 지갑이나 필통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모

두 업사이클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는 최근까지 업사이클에 대한 중요성과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 하지

만 삼성, LG 등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업사이클을 도입하여 단순히 포장에 사용되는 박스

를 캣타워로 만드는 등의 방식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처럼 버려지는 종이를 폐지로 

재활용하는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치를 만들면서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환경은 보

호된다. 또 단순히 폐기물의 재활용을 넘어 한단계 진화한 새활용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

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적 생산과 윤리적소비’ 사회로의 변화 속에 친환경적인 업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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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제품의 내재적 가치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을 견인하고 

있다.

매년 서귀포에서 버려지는 해녀복만 1000벌이 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녀복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네오프랜 소재는 신축성과 보온 효과가 뛰어나지만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해녀들이 이 신소재의 해녀복을 입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 이후 해녀들의 생산성은 크

게 높아졌다. 수온의 영향을 덜 받아 겨울에도 평상시처럼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녀

복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네오프랜 소재는 가볍고 신축성이 뛰어나 보온·보냉 효과가 좋을 뿐

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도 강하나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낡

은 해녀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는 해녀들에게서 나오

는 해녀복 폐기물 재활용을 고민함으로써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생각했다. 버려지는 해녀복을 업사이클 하여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적 

생산과 윤리적소비’를 하기 위해 파우치, 텀블러 파우치, 키링, 에어팟 케이스 등으로 업사이

클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해보았다. 국내 기업에서 텀블러 파우치 500개, 영국 기업에서 키

링 1000개 발주 등이 들어왔다. 국내외 기업에서 제품 구매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

이 어떤 스토리를 가진 제품을 어떻게 브랜드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는지였다. 

대한민국의 세계문화유산인 제주 해녀와 관련된 제품 중 해녀복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물

건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과 이를 현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텀블러 파우치 등

으로 제작한 능력을 높이 사준 사례였다. 하지만 버려지는 해녀복도 수급하기가 쉬운 것은 아

니다. 직접 찾아가 해녀복을 받아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문의를 할 때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위 사례와 같이 스토리를 가진 제품을 업사이클하여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제품을 간단하게 업사이클을 할 수 없다는 양면성이 모두 존재한다. 현재에는 보통 기업 

단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분야이긴 하지만 점점 대중

들에게 양질의 업사이클 제품으로 다가갈수 있다면 수급이 어려운 문제와 제작이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여 업사이클을 통한 환경 보호, 보존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결론

일명 ‘착한 소비’라고도 하는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윤리적

인 가치 판단에 따라 의식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업사이클 제품은 폐기될 

수도 있는 물건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에 부담을 덜 주어 대표적인 윤

리적 상품으로 꼽힐 수 있다. 해녀복 업사이클은 수급과 제작에 어려움이 많은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업사이클이라는 환경보호 분야가 많이 알려진다면 제주와 해녀를 알리면서 환경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처럼 제작/수급/판매/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많이 된다면 환경을 보호하면서 제품

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패러다임으로 대기업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를 크

게 이룰 좋은 기회라고 기대된다.

앞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업사이클 전문가를 통하고 정부 기관들의 조율을 

통해 수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민간기업들은 일반 제품과 

업사이클 제품의 품질 차이 연구와 사용자의 인식 차이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업사이클

에 대한 인식을 고부가가치 분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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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조직의 환경 가치 측정 연구

리사이클 분야 비영리 조직들을 대상으로

이병욱

1. 서론

인간의 소비성, 환경 유해성은 미래세대에게 아픔을 준다. ‘2013∼2014년 제6차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1인당 쓰레기 총 배출량은 940.4g으로 그보다 5년 전인 3차 조사 때의 

868.9g보다 8.2% 늘었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환경 분야 성과 지표를 제시

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평가틀은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선행연구와 여러 선진 평가의 역량평가

요소를 종합하여 환경 분야 비영리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Top-down방식으로 그려내는 모델과 실제 비영

리섹터의 특성과 성공요인을 짚어줄 수 있는 Bottom-up방식을 종합하였다. 여기서 뼈대가 되

는 방법론은 조직 전반을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 목표와 과제를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이다. 

2. 본론 

1) 비영리와 환경

(1) 환경 분야 비영리 조직 (이론)

① 환경 분야 비영리 조직의 정의

② 환경 분야 비영리 분야 조직 분석 (해외 및 국내)

③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

2) 환경 분야 모니터링 측정과 성과 측정 논의

(1) 환경 분야 비영리 조직 모니터링 측정

① 환경 분야 사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

② 환경 분야 사업에서의 가치평가 지표 이론적 함의

(2) 모니터링 측정의 실례

① 리사이클 비영리 조직의 가치 평가 1

② 리사이클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 평가 2

② 리사이클 분야 관계 조직의 가치 평가 비교

3) 고용유발 계수와 환경 및 사회적 가치 유발계수 측정 기준

4) 환경 분야 비영리 조직들의 가치 평가 기준 제언

3. 결론

리사이클 비영리 조직의 고용유발계수 및 사회적가치유발계수 포함 

사회적가치 평가 기준(안)

<표 1> 가치평가 선행 모델의 공통지표 추출

대분류 소분류 측정지표

거버넌스
의사결정 과정 및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과정 및 구조, 주민 참여 활동현황,  주민협의체의 법인격

윤리의식 윤리규정의 준수
윤리규정, 윤리경영체계, 이해상충 감시규정, 법규준수·위반, 회계윤리, 지역공헌 규정, 

범죄율 하락, 갈등 중재 건수 

고용

고용의 양적성과
고용유발지수(환경 분야 사업 연계 산업 전반)

지역 내 고용인원

고용의  

질적성과

근로자 정규직비율, 취약계층 근로자 정규직비율, 여성근로자 비중, 관리직여성근로자 비

중, 여성근로자 근속연수 상대비교, 여성정규직 비중의 상대비교

임금
고용의  

질적성과
취약계층임금 상대수준, 임금상승률, 취약계층임금상승률

사회적가치정

의의 적정성

사회적목적  

정의의 구체성

세부 사회적 목적의 자체 정의, 사회적목적의 명시적 문서화, 사회적 경제 창업 및 종사

자 수

사회가치 

수혜자 정의의 구

체성

수혜자그룹의 명시적 정의

사회적가치의 

평가 및 공유

사회가치평가여

부
사회적 가치 평가여부

사회가치평가의 

체계화
가치 평가체계(평가기준, 전담인력, 평가보고서, 조직 공유 등)

재무적 성과 환경 분야 비영리 사업 예산안과 성과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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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 정책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환경보호·생물다양성 및 자연

서식지 복원

환경환경적  

성과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 문화영향평가, 지자체환경 정책, 활성화 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

가 수립 

주민평가

주민 정책  

수립 
환경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정책 수립시 주민 참여율 반영, 주민 의견 자문단 구성

주민 모니터단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치평가 기준안 마련과 이에 따른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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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용 항생제가 돈분의 바이오가스화에 미치는 영향

이창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1. 서론

가축 두수의 증가와 공장식 사육 방식의 확대로 전 세계에서 가축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63,200톤에 달했던 가축용 항생제 소비량은 2030년까지 

105,6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기준, 사용량은 중국, 미국, 브라질에서 가장 많

으며, 소비 증가율은 인구증가와 함께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가장 높다 (Gelband et al., 2015; Van Boeckel et al., 2014).

사용된 가축용 항생제는 분뇨를 통해 배출되는데 그 배율이 30~70 %(w/w)로 다양하다 

(Arikan et al., 2007; Elmund et al., 1971). 대부분의 가축 분뇨는 비료/퇴비로 육상 환경에 분

배되므로, 가축용 항생제가 포함된 가축 분뇨에 의한 환경 미생물 독성, 항생제 내성균 증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 중 가축용 항생제가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에 미

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혐기성 소화는 혐기성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성 폐기물을 감량시

키고 에너지로서 메탄을 회수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가축 분뇨 내

에서 가축용 항생제의 활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축용 항생제가 이 생물학적 처리 과정에 영

향을 미친다면 유기성 폐기물을 감량하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혐기성 소화 공정의 지속가능성

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축용 항생제가 가축 분뇨의 혐기성 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고자 했다. 가축용 항생제로 사용량이 가장 많고 환경 위해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chlortetracycline을 사용했다. 가축 분뇨는 돈분을 사용했다. 실제 돈분의 혐기성 소화 환경을 

모사하고 현실적인 항생제 노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량을 반영한 실험 농도를 계산하

여 사용했으며 실제 공정과 유사한 연속식 반응조를 약 700일 이상 운영했다.

2. 본론 

1) 재료 및 방법

(1) chlortetracycline 실험 농도 설정 

돈분 내 농도를 측정하여 보고한 문헌들의 값을 가중 평균했다. 그 결과, 가중 평균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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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mg/kg이었다. 그리고 돈분 내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것들의 불확실성을 고

려하여 확률론적 방법으로 농도를 계산했다. 그 결과, 평균값은 2.20mg/kg으로 문헌상의 측

정값과 유사했다. 이에 따라 실험 농도를 3mg/kg으로 설정하고, 본 실험에 사용한 돈분에 

chlortetracycline을 투여하여 농도를 맞추었다.

(2) 실험실 규모 혐기성 소화조 운영 

총 부피 10L, 유효 부피 8L의 실험실 규모 연속식 혐기성 소화조 두 기를 700일 이상 운전했

다. 한 기는 대조군으로 사용하기 위해 chlortetracycline을 투여하지 않은 돈분을 사용했고, 나

머지 하나는 chlortetracycline을 투여한 돈분을 사용했다. 유기물 부하량은 1.6, 1.9, 2.3 g-VS/

L/day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메탄 가스 발생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감소 비율을 분석하여 혐

기성 소화 성능을 평가했다. 실험 중 chlortetracycline 외에 다른 요소가 통제되는지,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pH, VFA, 알칼리도, 암모니아 농도를 함께 관찰했다. 또한 혐기성 소화

조 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여 박테리아와 고세균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했다. 

Chlortetracycline의 영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의 각 분석 항목들에 대해 이

동 평균을 계산하고 매 평균값마다 통계 분석을 수행했다. 이동 평균에 대한 통계 분석은 파이

썬 코드를 작성하여 수행했다. 통계적 차이가 60일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 통계적 차이가 시

작된 시점을 chlortetracycline의 영향이 나타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2) 결과 및 토의

(1) 메탄 발생 및 유기물 감량에 미치는 영향 

700일 이상의 실험 기간 동안, 반응조 내 chlortetracycline 농도는 약 1.46±0.37mg/L로 유지

되었다. 이는 혐기성 소화 중 chlortetracycline이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험 조건에서 

약 300일이 지났을 때, 실험군의 메탄 발생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580일 기준, 실험군의 메

탄 발생량은 대조군의 약 53%(v/v) 수준이 되었다(대조군: 104 mL/g-VS/L/day, 실험군: 55 

mL/g-VS/L/day) (그림 1). 

메탄 발생과 유사한 시점인 약 250일 경, 대조군의 유기물 감량률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580

일 기준 실험군의 유기물 감량률은 약 34%로, 40%인 대조군의 약 85% 수준이었다(data not 

shown). 메탄량은 유기물 감량 결과로 발생하는 최종 부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 감량률과 메

탄 발생에 저해가 일어난 시점이 유사한 것은 타당한 결과이다. 580일 이후 chlortetracycline 노

출을 중지시키고, 730일까지 반응조의 회복 여부를 관찰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저해 현상이 

약 5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아, chlortetracycline의 장기노출에 의한 저해 현상은 비가역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pH, 알칼리도, 암모니아 농도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경향, 값을 비교하여 실험 기간 동안 이 

요소들이 통제된 것을 확인했다(data not shown). 또한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관찰한 저해 현

상이 chlortetracycline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

<그림 1> 대조군과 실험군의 일일메탄 발생량 관찰 결과

(2)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 

Chlortetracycline 장기 노출은 대조군 내 박테리아와 고세균의 다양성(eveness 및 richnes)을 감

소시켰다(data not shown).      

 

3. 결론

돈분을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조가 가축용 항생제에 장기간 노출될 시, 혐기성 소화의 효율

이 낮아질 수 있다. 게다가 이 저해는 비가역적이므로, Chlortetracycline에 의한 저해에 의해 혐

기성 소화조가 연속적으로 운전되지 못할 경우 접종물 교체, 유기물 재적응, 처리하지 못한 분

뇨의 적재 등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Chlortetracycline를 비롯한 가축용 항생제

가 혐기성 소화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분뇨가 발생하는 곳에서의 가축용 항생제 농도 예측 프

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축용 항생제가 사용된 시기에 따라 분뇨 내 항생제 농도

를 예측하고, 혐기성 소화조를 비롯한 배출 경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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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메뚜기떼로 인한 식량위기 현황과 

KOICA 농업 분야 원조사업에 대한 제언

조윤주, 여지수 [GEYK]

1. 서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소말리아 앞바다에서는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이 발생

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아프리카 북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10mm~50mm

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건조한 지역에서 먹잇감이 부족했던 메뚜기들이 먹을만한 풀

과 곡물이 있는 곳에서 번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메뚜기떼의 창궐은 향후 동

아프리카와 메뚜기떼가 이동하는 지역에 있는 중동 및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식량 안보를 크게 

위협한다. 메뚜기떼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우간다 등에서 총 2,280만 명이 식량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계속되어온 메뚜기떼의 이동 경로 및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자 한다. 메뚜기떼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은 국가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에 제공할 수 있는 원조사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일차적인 목표는 메뚜기떼로 인한 식량 안보에 대해 알리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미진한 한국의 원조사업을 지적하는 데 있다. 궁극

적으로는 이러한 국제적인 식량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킨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 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본 보고서는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가 동아프리카 메뚜기떼 창궐에 대응하기 위해 원조한 방

법과 사례를 위주로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의 2010

년 이후 농림수산 부문의 원조사업을 검토하고자 한다. 동시에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

단하고 보다 환경 윤리적인 방향으로의 사업을 제안하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림부문의 사

업이란 주로 농업생산성 증대 사업과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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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ICA의 원조사업에 대한 제언 – 동아프리카 메뚜기떼 대응을 중심으로

영국은 FAO(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를 통해, 

미국은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처)를 통해 일

부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떼 창궐에 대응하기 위한 원조를 제공했다. 대부분 살충작업을 돕

는 원조였으며 살충분무기 지원과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국

내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쌀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KOICA의 2010년 이후 농림수산 부문 원조사업에서 메뚜기떼의 창궐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 마땅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농촌개발의 친환경성 역시 돋보이

지 않았다. 특히 살충제의 경우 대다수가 화학적 독성이 강한 물질로, 메뚜기떼뿐만 아니라 인

간을 비롯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기인산, 카르밤산염, 합

성 피레드로이드 등의 독성을 가진 살충제는 당장의 메뚜기떼 대응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추

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KOICA가 농림수산 

ODA(O�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미션으로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을 통한 농어촌 생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과 거리가 

있다. 

3) KOICA의 원조사업에 대한 제언 – 농업생산 사후관리법을 중심으로

(1) 농업생산성 증대: 중앙정부와의 농업생산성 증대정책과의 연계 및 협업

낙후된 농촌 지역,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메뚜기떼로 인해 피해가 시급한 지역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반 투자를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그 효과는 클 것

으로 예상한다. 단순히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생산된 농업생산

물을 유통하는 유통시설을 투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 농업생산성 증대: 쌀농사 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우량종자 보급

한국은 농경지 면적 대비 생산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원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

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 적은 면적에서도 높은 산출량을 낳는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쌀

농사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농업생산성 증대: 메뚜기 사체를 이용한 비료 생산 지원

메뚜기 사체를 통한 비료 생산은 마찬가지로 메뚜기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파키스탄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떼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폐기물이 되어 활용할 

일이 없겠으나, 이 사체를 이용해 비료나 가축을 위한 사료로 만드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만

하다. 한국은 이미 파리목의 동애등에과에 속하는 곤충 ‘동애등에’를 통해 음식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고 또 이들의 사체를 가공하여 가축 사료를 만드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4) 농촌종합개발사업

보다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및 농업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지

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기농 농약을 사용할 것과,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보건소와 약국, 그리

고 상하수도 등의 의료시설 및 수리시설을 필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본 보고서는 동아프리카 메뚜기떼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식량위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

하고 국제협력적 관점에서 한국의 원조사업에 대해 제언하고자 쓰였다. 2019년 기준 KOICA

의 전체 원조실적 중 아프리카 지역의 농림수산분야로 쓰인 원조액수는 전체의 4% 남짓이다. 

수백만의 식량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메뚜기떼의 창궐과 같이 긴급원조가 필요한 사안

에 대해 쓰인 금액은 전체 예산의 0.08%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메뚜기떼를 진압하는 데 쓰이

지 않았다. 이례적인 메뚜기떼의 창궐이 불러온 식량위기가 단순히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문

제가 아닌 기후변화로 일어난 환경재앙임을 고려할 때, 1년 6억 톤, 탄소배출 세계 9위를 기록

한 한국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 역시 대외원조기관인 KOICA를 통해 동아프리카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때이다. 

2019년 말에 부상하기 시작한 동아프리카 메뚜기떼 문제는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발

생으로 인해 전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소말리아와 예멘 등의 아라비아반도 부근의 지역에서는 메뚜기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

장 가족들을 먹여 살릴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일어난 규

모가 거대하고 심각한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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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KOICA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전지구적 차원의 농업 및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

다 적극적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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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도시 외연부 녹지 활용 사례연구1

베를린, 밀라노, 서울을 대상으로

허윤경 [랏츠앤파트너 도시조경사무소], 채진해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1. 서론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공

간은 확장(Urban Sprawl)되었다. 도심의 지나친 확장은 도시에 인접한 주변부 환경과의 조화

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Lee, 2002). 1930

년대 서구권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도입시켜 도시 외연부를 녹지로 유지하고

자 하였다(Amati,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주변부에서는 녹지와 더불어 농촌과 도시

공간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공간적 특성과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

게 되었다(Gant et al., 2010; Pryor, 1968). 이에 따라 도시 외연부를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

고, 도시 외연부 녹지 전략으로 녹지대(green belt), 녹지 쐐기(green wedges), 녹지 회랑(green 

corridors)등이 제시되거나(Mumford,1961), 고밀도 도심지와 저밀도 배후지 사이의 공간에 대

해 도시 외연 고밀도 주거지(Peri-Urban; Moltimore and Wilson,1965), 또는 엣지도시(Edge 

City;Garreau,1991)의 개념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 Schoebel(2003)은 도시 외연

부 녹지의 양적 확대 및 도심 확산 방지 등 기능 중심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의 녹지정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부터 수도 서울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

서 그 규모가 커졌는데, 정부는 그린벨트로 통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하여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후 주변부 도시들이 그린벨트 경

계 부근까지 도시화를 이루었지만 지금까지 도시 외연부를 도심과 연계하여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외연부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외연부 녹지’에 중점을 두고, 이를 활용하여 녹지의 가치를 향상시키

고, 도심과 외곽부에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연

부 녹지가 단순한 단일 공원녹지 조성의 차원을 넘어서 전체 도시구조 시스템의 요소로 적극 

활용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시 외연부 녹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사점을 

1　본 연구는 한국조경학회지 2018년 46권1호 72~85p에 발표된 논문임



포스터 발표. 지속가능한 사회   337336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심과 도시 외연부 녹지 간의 공간적 단절과 개발과 보

존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인하여 공간적∙사회적 과제를 당면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의 도시 

녹지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는 도시 외연부 녹지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도모한 사례 중 서울

과 도시 여건이 유사한 지역으로 독일의 베를린과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선정하였다. 두 도

시 모두 자국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이며, 주변 도시들을 포함한 도시 광역권을 형성한 대

도시이다. 서울은 주변부 도시와 수도권역을 이루는 대도시로서 베를린과 밀라노의 도시 외

연부 녹지 특성과 여건이 유사하여 두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의 지형적 특

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외연부를 ‘도시 외연부 녹지’로 이해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

저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도출하고, 베를린과 밀라노를 대상으로 외연부 녹지 연계, 활

용 및 관리 특성을 파악하고자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고지도, 현대

지도, Wamis토지피복도(1975-2010), 서울특별시 수치지도(2015), 서울시 통계정보(2015)

를 베를린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광역공원화계획(Gemeinsame Landesplanung Berlin-

Brandburg,2001), 밀라노는 밀라노 라기 베르디 녹지 마스터플랜 (Kipar,2009)을 조사하였다.

2) 사례분석의 결과

(1) 기존 녹지의 개성을 살린 차별화된 공원화 전략

베를린은 도시 외연부의 녹지를 8개의 광역공원으로 공원화함으로써 각 광역공원의 정체성

을 성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였다. 밀라노는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공원으로 재생하

여, 각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노후된 산업시설물을 재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을 향상시

키고 자원의 가치를 재정립하였다. 이는 외연부 녹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자원에 기반하

여 이를 특화함과 동시에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반영한 차별화 전략을 도입하였

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도시 외연부 녹지인 관악산, 청계산, 도봉산, 아차산 등의 

각 자원의 생태적, 역사문화적,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재 이용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

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2) 도시 중심지와 도시 외연부 녹지의 연계

베를린은 외연부의 광역공원과 자전거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밀라노는 도심지에서 이어지

는 7개의 녹의 빛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과 도시외연부를 물리적 연계뿐 아니라 생태적 가치 향

상 및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그림1, 그림2 참조). 서울의 도시 외연부 녹지 

또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분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심과 내사산, 외사산으로 연계되는 네트

워크 형성을 통해 도심을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

존과 공존하는 경제적인 가치 창출 및 발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베를린 외연부 광역공원과 자전거 네트워크 	 <그림 2> 도심지에서부터 이어지는 밀라노 그린 네트워킹

(3) 도시 외연부 녹지 관리를 위한 통합 체계의 구축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를 통합 관리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

구가 상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경계에 걸쳐 있는 녹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

였다. 밀라노는 시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차를 중재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통해 ‘녹의 빛’ 계획

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의 도시 외연부 녹지는 대부분 그림3과 그

림 4와 같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자치구에 행정경계가 위치하여 수많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 체계의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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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도권 녹지와 산맥	 <그림 4> 관악산의 행정경계

3. 결론 

1) 연구의 효과와 한계

본 연구는 그동안 도시개발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도시 팽창을 억제하는 대안적 의미의 도시 

외연부 녹지에 대한 시각을 도심과의 연계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는데 그 연구의 효

과가 있다. 또한, 단순의 자원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여가휴양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뿐 아니

라 도시의 인프라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해

외의 사례 도입을 통해 도시의 외연부 녹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 비록 유럽의 두 사례와 서울의 발달 및 형성 과정이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

으나, 형태적인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선행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1985년에 큰산 살리기 운동과 같은 정책을 통해 도시민의 여가생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

였던 시대적 흐름을 통해 40여 년이 지난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심 외

연부의 녹지에 대한 가치와 행태가 변화하였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도심 외연부 녹지의 가치

를 새롭게 재정립하여 도심의 공공자원으로서 녹색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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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개발

최진혁 [국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임산생명공학과]

1. 서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현재 인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 더군

다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 활동이 근세기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비례하여 

엄청난 온실가스와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올해 겨울 지구온난

화에 의해 발생한 가뭄으로 인한 호주 산불, 여름에 발생한 동북아시아에 발생한 초장기 장마, 

태평양 한가운데 대한민국보다 14배 큰 쓰레기 섬 등 범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에 의해 인류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 세계는 기존의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자원의 순환을 

위한 순환경제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큰 골

칫거리는 바로 폐플라스틱이다. 개인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도 플라스틱 제품들은 PE, PP 

및 기타 혼합 재질로 구성되고 색상이 다양하여 이러한 재질 및 색상의 다양성이 재활용을 저

해하며, 이물질이 묻어있는 겨우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플라스틱 제품들을 소비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이 16년도 기준 132.7kg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발

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증가하면서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

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약 850톤으로 지난해 상반기(732톤)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늘어난 플라스틱 폐기물들을 재활용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침체 되어 이로 인한 유가 하락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단가 저하로 이어

졌으며,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의 수요 감소로 인한 단가 저하가 맞물리면서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은 수거업체에서 수거된 후 전처리시설의 선별장에서 수작

업으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들만 골라내는데, 재활용 가능한 비율도 약 60% 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인력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에 생산가는 높게 책정 될 수밖에 없

다. 하지만 지난 3월 페트(PET) 플라스틱 단가는 1㎏당 800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59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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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졌다. 즉 유가 하락으로 인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플라스틱을 생산

하는 것이 마진을 더 남기고 있으며, 재활용 플라스틱의 생산가가 높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

용하는 곳이 감소함에 따른 재활용 플라스틱의 단가 저하로 인해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 수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폐플라스틱은 불법 투기 및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의 매립지도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연일 보도 되

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입각하여 효과적인 폐플라스틱 재활용 수거 및 처리,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상승이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기반의 새로운 분리수거 체계인 ‘스마트 분리수거’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

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이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론

스마트 분리수거는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지능화·고도화함으로써 고

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바

탕으로 둔다. 스마트 분리수거에서 스마트 수거함(Restore라 명함)들이 각각 노드(node)의 역

할을 수행하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두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인공 신경망이다. 

개발하고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폐플라스틱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해 수거되는 폐플라스틱에 

따라 이를 보상해주는데, 그 보상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Restore’에 올바른 방식으

로 재활용한 플라스틱에 대해 바코드 및 QR코드 등을 입력하거나 인식 기술을 통해 재활용된 

플라스틱의 가치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이다.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가 있다. 첫째, nfc(근거리 통신 방법)을 통해 ‘Restore’가 사용자를 인식한 후 지급하는 방법, 둘

째, ‘Restore’에 직접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적립하는 방법, 셋째, 핸드폰이 없는 경우 지급된 

전용카드를 통해 ‘Restore’에 꽂아서 적립하는 방법이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누적된 마일리지의 가치가 환경 지수로 변환했을 때의 가치와 마일리지 사용 

시 트래킹 기능을 통해 사용된 마일리지의 유통 과정을 보여준다. 적립된 마일리지의 양에 따

라 연말정산시 탄소절감 활동을 인정하여 세제절감 등의 혜택과 함께 어플리케이션과 제휴 맺

은 친환경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지역화폐로 사

용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 보존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또한 마일리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보존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 공헌에 따른 보람을 제공하고자 한

다. ‘Restore’에는 자체적으로 폐플라스틱을 인식 및 분류하는 사물인식 기능, 압축 기능, 원격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수거함 자체적으로 수집, 선별, 압축, 저장의 과정을 진행해 단계적

으로 진행하던 복잡한 처리 방식이 아닌 단순화된 처리 방식을 지원한다. 

  

	 스마트 수거함 ‘Restore’ 	 ‘Restore’ 설치 전후 조감도

사람들이 ‘Restore’를 이용할수록 서버에 해당 기기에 분리수거 되는 쓰레기의 종류, 시간대

별·일별·월별·연별 배출되는 양 등 빅 데이터가 수집될 것이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Restore’가 수거 가능한 쓰레기 및 양을 설치 지역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 시기 또한 효과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거는 좁은 골목 등에서 이동 가능한 소

형 전기자동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이 수거한 쓰레기들은 주유소에 1차 집합한다. 주유소

로 특정한 이유는 주유소는 접근성 때문에 큰 도로에 위치해 있어 대형 트럭이 접근하기에 용

이하다. 또한 앞으로 탄소세 등이 부과되면 원유 사용 업계에 타격이 발생함에 따라 주유소들 

또한 손해를 입을 것이다. 탄소세로 발생한 손해를 수거물들의 중간지점으로의 역할을 맡은 

주유소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을 도입할 것이다. 

수거를 위한 전기자동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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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규제 및 환경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스마트 분리수거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

여 폐플라스틱의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기기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인근 기기들

과의 연결을 통해 전체 쓰레기 흐름을 관찰 및 통제가 가능해짐으로써 효율적인 분리수거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시스템은 선별장으로 폐플라스틱이 가기 전에 1차적으로 선별을 실시했

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에 드는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재활용 

플라스틱의 생산단가는 낮아질 것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쓰레기 처리 단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친환경 스타트기업들의 제품 소개 및 홍보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은 보다 이런 제

품들을 쉽게 접하게 만들어 기업과 소비자가 만나는 ‘만남의 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이 생길 것이고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사업에 관심을 돌림

으로써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들의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한다. 정리하

면 선별과정의 단순화로 인한 생산단가 절감과 함께 상품의 부가가치 상승을 통한 하나의 순

환이 발생하여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위해

서는 기기 운영 관련 어려움, 어플리케이션 운영 관련, 오염된 플라스틱 수거 관련 개선방안,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 관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들은 시범운영

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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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Air Pollution, Meteorology, 

and COVID-19 Infection in Korea

Tung Hoang (1,2), Tho Tran Thi Anh (3) 
1) National Cancer Center Graduate School of Cancer Science and Policy, Goyang, Korea
2)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3) Nghe An Oncology Hospital, Nghe An, Vietnam 

1. 서론

The novel respiratory coronavirus disease was first reported in Wuhan city in the late of 2019 

and rapidly spread to the rest of China within a short period By March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o�cially declared the outbreak as a global pandemic as it has expanded globally. 

The number of infected cases accelerated worldwide at a rate not previously been seen in other 

respiratory pandemics . �ough many intensive policies including case isolation, social distancing, 

widespread quarantine, and local/national lockdowns have been applied in many countries to slow 

the spread of the virus, this infectious disease seems far from being under control.  

It is essential to identify risk factors for a relatively high transmission rate of COVID-19. From the 

epidemiological triad perspective, the capacity of virus infection depends on whether the environment 

is an advantage for its survival and transmission, and it also depends on the host susceptibility. Air 

pollution with respect to meteorological factors may have e�ects on the trends of the respiratory viral 

outbreak by altering the immunity of the host and the survival time of the virus. Consequently, 

ambient air pollution may play some roles in the propensity to COVID-19 infection. Recent 

emerging evidence has shown that long term exposure to ambient air pollution might increase 

COVID-19 mortal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ants, 

meteorological factors, and COVID-19 con�rmed cases in Korea.

2. 본론 

1) Data sources

(1) Setting

The study areas consist of 7 metropolitan cities (Seoul, Incheon, Daejoen, Daegu, Gwangju, 

Ulsan, and Busan) and 9 provinces (Gangwon, Gyeonggi, Chungbuk, Chungnam, Gyeongbuk, 

Gyeongnam, Jeollabuk, Jeollanam, and Jeju) in the geographic regions of 124.2o to 131.9o east 

longitude and 33.1o to 43.0o north latitude of South Korea. The shape file map of  Korea was 

obtained from the Kore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Developer.

(2) COVID-19 data

Con�rmed new cases are daily repor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ata at the city-province level have been available since February 24, 2020, which was after a few 

days from the con�rmation of the “super case 31” on February 18, 2020. We select the cut-o� date 

of May 05, 2020 because the social distancing rule of the country has been relaxed since May 06, 

2020 with the re-opening of the business. 

(3) Air pollution and meteorological data

Data on ambient air pollution and meteorology are provided by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nd Meteorological Agency. 

2)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ly non-linear association between daily temperature and COVID-19 

con�rmed cases. Each 1oC increase in temperature was associated with 9% (lag0-14, OR=1.09, 

95% CI=1.03-1.15) increase of COVID-19 confirmed cases when the temperature was below 

8oC. A 0.01 ppm increase in NO2 (lag0-7, lag0-14, and lag0-21) was sign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es of COVID-19 confirmed cases, with ORs (95%CIs) of 1.13 (1.02-1.25), 1.19 

(1.09-1.30), and 1.30 (1.19-1.41), respectively. A 0.1 ppm increase in CO (lag 0-21) wa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in COVID-19 con�rmed cases (OR=1.10, 95%CI=1.04-1.16). �ere 

wa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per 0.001 ppm of SO2 concentration (lag0, lag0-7, and lag0-

14) and COVID-19 confirmed cases, with ORs (95%CIs) of 1.13 (1.04-1.22), 1.20 (1.11-

1.31), and 1.15 (1.07-1.2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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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e signi�cant temporal association between NO2, CO and SO2 

concentrations and daily COVID-19 con�rmed cases in Korea. Further studies considering other 

social factors and national implementations are needed to confirm the findings and develop the 

appropriate control program to minimize the transmission of the nove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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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안전 체크리스트 개발

김다솔 [대전새미래중학교 교사]

1. 서론

현재 제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초연결·초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을 아

우르는 혁명이 될 것이다(충청투데이, 2019; 정두희, 2019). 이런 물결을 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메이커교육이

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공유 문화의 발달과 저렴한 디지털 제조 장비의 보급은 필요한 것

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흐름인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을 촉발했다(Hatch, 2013). 이런 메이커 운동을 바탕으로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

도록 교육하는 것을 메이커 교육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도 메이커 교육을 널리 보급하고자 일선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메이커 스페이스의 양적 확대에 집중한 나머지 학교 메이커 스페이스의 안전에

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학교에 3D프린터를 대거 보급했는

데, 한 과학고에서 3D프린터를 자주 사용하는 2명의 교사가 잇달아 10만명 중 1명이 걸리는 

희귀암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메디컬 투데이, 2020).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3D프

린터 보급현황을 다시 파악하고 안전한 3D프린터 사용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3D프린터 외에도 유해가스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목공 장비와 레이저장비, UV프린터와 같은 장비들이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거의 담당 교사에게 일임한 형태로 운영된다. 직업계고와 같이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

이 충분히 있는 학교에서는 안전한 장비와 실습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이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안

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일선 교사들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를 개발하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메이커 교육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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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메이커 스페이스 안전

메이커 운동은 기술의 민주화를 통해 누구나 전문적 기술에 접근하여 개인의 필요를 해결하

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지향한다. 이는 곧 기술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메이커 스페이스이며, 메이커 운동의 핵심이 되는 장

소라고 볼 수 있다(강인애, 윤혜진, 정다애, 강은성, 2019;, 김다솔, 2020).

메이커 스페이스의 안전은 안전한 환경 구성과 안전교육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안

전한 환경 구성은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는 시기부터 안전한 장비와 도구, 안전시설과 장

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전교육은 팅커링(Tinkering)과정에서 도구와 재료에 익숙해

지고 도구와 재료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두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한 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한 환경과 함께 효과적인 안전교육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체크리스트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정현미(2009)는 문제중심학습 설계모형을 개발하여 설계모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개발하

였다. 이를 통하여 교수·학습 설계과정에서 설계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전교

육정보원(2019)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의 일반안전, 기계안전, 공구안전에 관한 자료를 개발

하였으며, 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같이 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메이커 교수·학습 모형에 따

른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 체크리스트는 환경 구축부터 교수·학습과정, 안전교육

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3. 결론

이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를 살아갈 인재양성을 위한 메이커교육이 안전한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메이커 교육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했던 교사들이 메이커 스페이스 

안전관리 역량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또 안전한 교육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메이커 교수·학습 모형에 따

른 안전체크리스트, 안전교육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

하고 메이커 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타당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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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김혜진 [경성대학교]

1. 서론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이하 EDCs)이란 정상적인 내분비계의 

기능을 교란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인성 물질로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EDCs

는 실내·외 먼지, 식품,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생활용품에 포함돼 있으며 호흡과 

음식 섭취 및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생식기계, 대사계, 신경계, 혈관계,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며,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DCs 중 비스페놀, 프탈레이

트, 스티렌 등의 물질은 체내에 들어와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하여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하

고, 자궁내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자궁내막증 등의 자궁질환을 일으키는 등 생식기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상적인 자궁 내막의 증식은 월경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월경통과 월경전 증후군 증가의 원인이 EDCs 노출 증가와 EDCs의 

축적에 용이한 체지방량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태아기와 유아기에는 EDCs 

노출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추후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담당

하게 될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EDCs 노출저감행동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EDCs 노출저감행동은 EDCs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EDCs에 대한 노

출을 최소화하는 행동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세계야생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 

이하WWF)에서 지정한 67종의 EDCs를 채택하여 관리하고 있고 WWF와 국내 환경부에서 

EDCs 노출저감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EDCs 관련 정보를 사건 중심으

로 보고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대부분 습득하고 있으며, 개인의 EDCs 노출저감행동을 유도하

여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보건문제로 유발되는 건강 유해 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여성들은 

EDCs의 위험성과 EDC로 유발되는 건강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EDCs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양한 화

장품과 생활용품, 화학용품으로 제조된 일회용 월경용품의 반복적인 사용 등으로 인해 EDCs 

노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부생리학적으로 체지방이 많아 EDCs가 축적되기 쉽고, 

외음부의 점막을 통해 외부물질의 흡수가 용이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과 EDCs 노출저감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EDCs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EDCs 노출저감행동, 월경통과 월경전 증후군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EDCs 노출저감행동

을 통한 미혼여성의 생식기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반복측정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대상자 모집 문건을 게시 후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

을 상대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 시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 수를 중간 효과크기 f=0.2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0, 집단 수 2개, 

반복 측정 횟수 4번으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최소한의 표본 수는 30명이었으나 탈락률 20%

를 고려하여 총 36명을 초기 대상자로 모집하였고(실험군 18명, 대조군 18명) 중도 탈락자는 

없었다.

(3) 연구도구

① EDCs 노출저감행동

Kim과 Kim이 개발한 총 23문항의 EDCs 노출저감행동 도구를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수정, 보완하고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은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EDCs 노출저감행동을 많이 하고 있

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5이었다.

② 월경통

월경통은 평소 대상자가 월경시작 첫째 날 느끼는 복부의 통증 정도를 0(통증 없음)과 

10(통증심함)만 쓰여진 10cm VAS(Visual Analogue Scale) 척도에 표시하라고 하여 설문지 

작성 후 자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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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월경전 증후군

월경전 증후군은 Allen 등이 개발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형 월경전기평가서

(Shortened Premenstrual Assessment Form, S-PAF) 도구를 Lee 등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전 증후군 증상을 심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이었다.

(4)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2020년 2월부터 1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 조

사, 4주 차 사후조사 1, 8주 차 사후조사 2, 프로그램 완료 후 사후조사 3을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GIRB-*19-Y-0085)을 받고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였다.

3. 결론

본 연구 결과,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저감행동 프로그램은 미혼여성의 EDCs 노출저감행

동을 증진시키고 월경통과 월경전 증후군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월경통과 월경전 증후군이 있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유

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미혼여성 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을 감소시켜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DCs는 체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별적인 원인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과학적

인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교육을 통해 EDCs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EDCs가 포함된 화학물질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적으로 

EDCs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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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or Air Pollution and Respiratory Health of 

Women in a Rural Community of Nepal 

박재영 [서울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1. 서론

In Nepal, the second highest ranking risk factor for death and disability is household indoor air 

pollution (IAP)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2020). Women, as a main cook in the 

household, spend an immoderate amount of time in the kitchen which results in high exposure of 

IAP (Pant et al., 2016). However, less is known that which kitchen characteristics contribute to IAP 

and deteriorate respiratory health of women. �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respiratory symptoms among women and kitchen characteristics including a type of cook 

stove and ventilation.

2. 본론 

A community-based cross-sectional survey was carried out in Manekharka, Nepal. Manekharka 

of Sindhupalchowk district, meaning the land of many stupas and greenery, is only 65km from 

the capital Kathmandu; however, the journey takes seven hours by bus on a treacherous, unpaved 

road. In January 2020, researchers from the JW LEE Center for Glob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enumerators of the Community Department of Dhulikhel hospital surveyed all 

households in randomly selected neighborhoods by visiting homes door-to-door.  A total of 329 

women completed the survey. The questions included the main cook’s fuel use, cooking device, 

kitchen structure, and respiratory health symptoms. Including CAT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ssessment Tool), the survey asked health symptoms such as throat, cough, phlegm, 

wheeze, chest pain, shortness of breath, burn, eye irritation, headaches. We statistically summarized 

data through descriptive analysis. We also performed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respiratory symptoms and the kitchen characteristics contributing to I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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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The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at 229 (71.1%) were currently using a traditional cooking 

stove, and 315 (95.7%) participants used wood for their primary cooking fuel. Nearly one-third 

of participants had a single structure kitchen, and 22.0% had no window ventilation system in their 

home. A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showed that a traditional cooking stove as the primary 

cooking stove was signi�cantly associated with a CAT(β=0.39, 95% CI: 0.16, 0.63) and wheeze 

(odds ratio (OR): 2.57, 95% CI: 1.19, 5.59). Agriculture workers were signi�cantly associated with 

CAT outcome (β=0.37(0.16, 0.59), compared to ref cat; wheeze (OR: 2.62, 95% CI: 1.46, 4.69); 

nose and throat irritation (OR: 4.38, 95% CI: 2.57, 7.47); phlegm in the morning (OR: 4.28, 

95% CI: 2.45, 7.47); shortness of breath (OR: 3.01, 95% CI: 1.73, 5.23). 

�is study showed that the traditional cooking stove, the primary cooking device of Nepali wome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etter respiratory health symptoms in Nepal's rural community. 

Moreover, the study showed that women working in agriculture had more respiratory health 

risks than ref CAT. Our research suggests that ensuring the adoption of optimal and appropriate 

technologies such as improved cooking stove may be needed to prevent worsening respiratory health 

symptoms of women in Nepal, further related death and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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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간활동의 변화가 

서울시 CO
2
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박하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 서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가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또는 도시 봉쇄와 같은 강도 높은 제재들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인간활동의 감소

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전 세계의 대기에 중대한 변화를 일

으켰다(Le Quéré et al., 2020; Shi & Brasseur, 2020). 도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

출의 70% 이상의 원천으로서 인간활동과 도시 대기의 상호작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Duren and Miller, 2012). 특히, 도시 내 대기질은 차량 사용, 난방, 산업활동 등 인간의 활동

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9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인 서울은 세계에서 이산화

탄소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진다(Moran et al. 2018). 본 연

구에서는 2020년 2월과 3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간활동의 변화를 2019년 2월, 3월과 

대비해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서울의 도시 대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인

간활동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전후의 교통량, 유동인구, 전력소비량 

등의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조사하고, 지상 및 위성에서 관측된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와 대

기오염물질 CO와 NO2 농도와 상관성을 이용해 서울시 대기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인간

활동의 변화가 도시 대기질의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2. 본론 

1) 연구방법 및 사용 데이터 

(1) 사회경제적 데이터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교통량,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되는 용산

구 및 중구 유동인구수, 한국전력공사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산업분류

별 월별 전력사용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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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 및 위성 관측 데이터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CO2 지상관측망 데이터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AirKorea CO, NO2 

데이터, 유럽 Sentinel-5 Precursor TROPOMI 위성의 CO와 NO2 데이터, 기상청에서 운영하

는 기상관측시스템(AWS)의 풍향 및 풍속 데이터 사용 

2) 연구내용

(1) 인간활동 감소

① 서울시 교통량

2020년 2월과 3월의 교통량은 전년 대비 각각 －3.6%, －8.9% 감소했다. 주중과 주말 

평균 교통량을 나눴을 때도 교통량은 전년 대비 2020년 2월에 감소하였고, 3월에는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용산구 및 중구 유동인구

CO2 지상관측망이 위치한 용산구와 서울시 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구의 유동인

구 데이터 를 분석하였다. 용산구에서는 2020년 2월에는 2019년보다 주말 유동인구가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고, 주중에는 오히려 2.2.% 증가하였다. 반면, 2020년 3월

에 코로나 확산이 증가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을 때 유동인구가 전

년 대비 주중에는 －4.1%, 주말에는 –7.2% 감소했다. 중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2020년 2월보다 3월에는 전년 대비 주중에는 －15.7%, 주말에는 －20.6%로 더 많이 

감소하였다.

③ 서울시 산업분류별 월별 전력사용량

2020년 전력사용량에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가 있었던 산업군은 교육서비스업이었

다. 그 외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사업의 전력소비량도 큰 

감소가 있었다. 반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

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리고 출판영상,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산업군에서 전력소비량

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도의 전력사용 데이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중 

보건 시설의 비상과, 뉴스매체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방송, 바이러스 검사 키트 및 

백신 개발을 위한 과학시설에서의 연구의 급증을 반영한다. 

(2) 도시 CO2 농도 및 대기질 변화

① 지상 관측 농도 변화

지상에서 관측된 CO2와 대기오염물질의 평균농도, 배경농도, 및 도시증가량을 분석하

였다. CO와 NO2는 2020년 2월에 전년 대비 평균 농도, 배경농도, 도시증가량 모두 감

소하는 것을 보였고, 3월에는 더 많이 감소하였다. 반면 CO2는 2020년에도 농도가 증

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CO2의 도시증가량을 봤을 때는 대기오염물질과 같이 감

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CO:CO2, NO2:CO2 계산하였을 때도 2020년 CO2 대비 대기오

염물질이 모두 감소하였고, 이는 서울시에는 2020년에 2019년보다 대기질이 더 향상되

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위성 관측 CO, NO2 농도 변화

서울시와 경기도의 CO와 NO2 농도를 위성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지상에서 관측된 것

과 같이 전년 대비 2020년 2월, 3월에는 모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④ 기상 변화

2020년 2월, 3월의 기상 변화를 분석하였을 때 전년 대비 풍향과 풍속 모두 전년대비 미

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2월에는 전년 대비 풍속이 8.3% 증가

하였고 3월에는 4.7%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기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

다. 이는 서울의 대기 변화가 기상보다 인간활동의 영향이 더 큼을 보여준다. 

3. 결론

본 연구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서울시 내 인구활동의 변화가 대기 중 CO2와 대기오염물

질 농도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대기관측 데이터를 통해 제시한다. 데이

터 부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인간활동의 감소가 CO2와 대기오염

물질의 감소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시 내 CO2 농도와 대기질에 대한 인간활동

의 영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화석연료 사용이 얼마나 얽혀있는지를 입

증한다. 서울의 대기오염물질의 전반적인 감소와 대조적으로, 인간활동이 줄어든 것이 배경 

CO2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은 것을 볼 때 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이 전 지

구 CO2 농도의 증가 추세에 뚜렷한 차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배경 CO2의 증가와 상관없이, 서울의 CO2 농도의 도시증가량은 현저한 감소가 있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는 도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시 내에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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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기후변화 완화와 더불어 도시 대기질 향상을 

위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도시의 중요한 역할과 잠

재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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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of hazardous 

factors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place  

and occupational injury

이승현 [일본, 산업의과대학교 대학원(UOEH)]

1. 배경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innumerable occupational disasters and 

diseases have occurred in Korea. Because of complicacy and the high-technology of recent industry, 

an absence of knowledge or awareness for working with hazard factors can lead to occupational 

injuries.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KOSHA) Law has been released to protect 

all workers from potential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isks. However, most of them was focused 

on manufacture filed or secondary industries. Its importance and interest in providing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has not been continued. In this study, we attempt to examine e�ect of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at workplace on occupational injury using data from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KWCS).

2. 방법

�is study was based on data from the 2nd to 5th KWCS, which was conducted by the OSHRI. 

�e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are de�ned as based on self-answered questionnaire 

“How well do you get 'health and safety risks' information about your work?” The answer “very 

well” is classi�ed as “yes”. We investigated the in�uence of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on occupational injury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adjusting for age, sex, education level, 

household income, and occupational classi�cation, and long working hours. A two-tailed p value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cant.

3. 결과

In our study, there were 314(1.30%) cases of occupational injury from a total of 24,088 

respondents. �e categories with the highest percentage of occupational injuries were: ≥ 50 yea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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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43.63%), middle of education level(45.22%), blue collar workers(42.25%).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and occupational injury using logistic 

regressions with fully adjusted for covariates. �ere was signi�cantly decrease of occupational injury 

in workers group who were provided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OR: 0.74, 95% CI: 0.55 to 

0.99)     

4.  고찰 및 결론

There is an important bearing on human health because of numerous hazards which exist in 

working environments. Several types of information from behavioral science have contributed to 

reducing mortality as well as occupational related problems. It is important that how to well provide 

information to workers as well as to build the information. In this study, we proved that occupational 

injur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at the workplace. 

It suggested that the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could be preventable factor for 

occupational injury. 

In this study, we found over the 40% of workers are still working in absence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at the workplace. Active role in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lead positive in�uence to 

workers’ behaviours with regard to safety resulting in reducing accidents in workpla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ultilateral access of improved policies regarding safety education and provision of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at the workplace. �ereby, it can function as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occupational injurie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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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자료와 기상 관측자료를 이용한

시흥시 대기 환경 특성 분석

이영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1. 서론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 오염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오염 물질 배출원을 점, 선, 면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부문별 배출량을 산출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기측정소를 운영하며 대기 오

염 정도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통계자료와 측정 자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 오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줄이는 방

안을 고민해 간다면,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이라는 대기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대기 오염은 발생과 동시에 수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기상에 따라서

도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적절한 분석 대상 범위 선정과 함께 타당한 자료들을 통

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흥시를 대상으로 대기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흥시는 안산시와 함께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에 실제로 시흥시의 대기 오염 정도가 어떤지 살펴보고, 여러 자료를 이용해 심층적으로 분석

한다면,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특성을 파악하고, 대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와 시흥시에 있는 대기측정소 자

료, 기상측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흥시의 대기 특성을 공간분포와 함께 분석하였다.

2. 본론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 분석

(1) 공간분포 분석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시흥시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부유먼지,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시흥시 내에서 각각의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위치를 찾고,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대상 자

료는 2016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의 모델링용 원시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용하였

다. 점 오염원과 면 오염원의 배출량을 위치별, 산업 부문 및 연료 특성과 함께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공간분포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QGIS 3버전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흥시의 

산업단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점 오염원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제지 관련 소각시설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유먼지의 경우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었다. 암모니아의 경우 배출량이 많지 않았다. 배출된 오염물질은 대기중에서 이동, 반응

에 의해 미세먼지의 2차 생성에 기여하는 등 단순 배출량 자료만으로 대기환경 영향을 평가하

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흥시의 주요 배출 우심지역에 대한 기초 정보를 획득하여 추후 저감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분석에 의미가 있다. 주요 배출 업종은 폐기물 소각, 제지산업, 

도장(코팅)이었다. 추가로 연도별 추이를 보기 위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통계자료

를 분석하였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정 산업 활동이 지속적으로 영위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대기오염 저감 활동이 활

발하지 않거나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상 관측자료와의 비교 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를 이용해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였지만, 배출량이 실

제 농도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배출량과 대기오염 농도를 기상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하여 연

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화 산단 지역의 풍향 풍속 자료를 이용했다. 대상 오염

물질은 초미세먼지로 선정하였다. 대상 지역의 초미세먼지는 시흥시와 안산시의 공단 지역에

서 집중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배출량으로 인해 실제 시흥 지

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 단지 인근에 위치한 정왕보건지소 

국가대기오염 측정망의 초미세먼지 측정 데이터와 기상 관측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왕보건지소 측정망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고농도로 나타날 때, 남동풍이 불며 

풍속이 2 m/s 내외로 약한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산업단지로부터 약하게 불어

오는 바람이 주변 지역 대기를 고농도 초미세먼지 환경이 되도록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낼 수 

있다. 시화 산업단지 주변에는 연간 5톤 이상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출원이 40개소 이상

으로 나타났고, 주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영향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시 주변 지역의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남동쪽에 위치한 

고농도 배출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포스터 발표. 산업보건/환경건강   369368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2) 대기오염물질 국가측정망 농도 비교: 시화산단–서울시 불광동–백령도

시흥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변 산업단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그 영

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기 위해, 시흥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 분

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초미세먼지 측정 및 자료 제공이 시작된 2017년 말부터 2019년

도까지로 하였으며, 비교 위치는 서울시와 백령도로 선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시흥시와 약 

30~40 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국민 생활 환경의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여 선정하였다. 백령

도의 경우 국외 대기오염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소로, 내부 요인을 배제한 주변 국가의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 불광동과 백령도 측정

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농도가 35 μg/m3 이상인 고농도 사례가 월등히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외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도 고농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별, 시간별 추이에서도 기본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고, 서울시와 백령도와 달리 오

전 시간대에서 집중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활발한 산업 

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시흥시 주변 지역의 대기 관리를 위해 오전 시간대에 대기오

염물질을 주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시흥시의 경우 초미세

먼지 고농도 사례가 여름철을 제외하고 골고루 나타났고, 일평균 농도 15 μg/m3 이하인 좋음

의 경우도 연간 10일 이하로 적절한 대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시흥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에 

대한 산업단지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약한 남동풍이 불 때, 주변 산업단지 영향으로 인

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산업단지에서는 월등히 높은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시흥시는 서울시나 백령도에 비해서도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

내고 있었다. 특히, 일평균 농도가 고농도에 해당하는 날이 많아, 적절한 대기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흥시 남동쪽에 위치한 고농도 배출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배출원별 특성

에 맞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배출원에 대한 분석은 수행할 수 

없었으며, 관계 부처와 주요 배출 업체가 협조하여 대기질 개선 노력에 동참한다면, 개별 배출

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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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인식은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예상을 이끄는가?

강진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1. 서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환경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환경인식을 

확인하는 국가 수준 조사가 매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교육에서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자

리하고 있다. 환경교육의 틀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트빌리시 선언에서

는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 등으로 환경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고(UNESCO, 1977), 이

에 따라 환경교육에서 인식은 중요한 목표이자 연구의 주요 변수로 자리해왔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고 분석·연구되어 왔다. 그중 한 가지 방식은 환경문제

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 인식을 확인하는 대리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

라 환경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환경지식이라는 변수로 표현되기도 

한다. 환경지식을 묻는 방식에 따라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며(이용기 

등, 2010) 이중 주관적 지식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연구에 따라 환경인식으로 사용한다. 본 연

구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앞선 구분에서 주관적 지식과 같은 것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문제 

인식이 환경문제에 대한 예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환경인식

을 확인하는 이유 중 하나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의도)와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환경인식과 환경실천(의도)의 괴리는 환경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하나의 풀지 못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환경교육은 이와 동시에 인식의 증진이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한다. 이 연구는 인식과 실천 그 사이에 자리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예상에 환경인식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실천(의도)와 환경인식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이 관계가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한다. 환

경분야에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것이며, 이 연

구는 그 괴리를 채우는 하나의 조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리고 환경교육적으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2. 본론 

1) 연구방법 

(1) 데이터  

환경문제 인식과 환경문제에 대한 예상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2015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PISA2015 데이

터는 OECD에서는 3년 주기로 읽기/수학/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매회 읽기/수학/과학 중 1개 영역에 세부적인 질문을 구성하여 특화된 조사결과

를 발표하고 있다. PISA2015 데이터에서는 과학소양과 관련한 세부질문으로 환경 인식과 환

경문제에 대한 예상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이 연구의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데이터 중 본 연구

는 대한민국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9~11학년에 해당하는 중·고등 168개교 총 5,749명이 응

답하였다. 

(2) 연구 질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7가지 세부적

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이며, 1~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분석을 위하여 7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합을 최종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한 환경문제에 대한 예상은 인식과 동일한 7가지 세부적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20

년 동안 그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이다. 분석을 위하여 독립변수와 동일하게 7가지 환경문제에 대한 예상의 합을 최종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학년, 역량, 부모의 

인식과 견해, 교육비 지출, 가구소득 등을 통제변수로 통제하였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STATA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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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1) 기초 통계

<표 1> 변수 처리와 기술통계

구 분 변수 처리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독립변수

환경 문제의 인식
· 환경문제 인식 응답의 합 (7~28)

7가지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1~4점)
19.92 4.27 5404

종속변수

환경문제에  

대한 예상

·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 응답의 합(7~21)

7가지 환경문제에 관한 20년 후 예상(1~3점)
16.14 4.26 5406

통제변수

성별 · 여자 =0, 남자=1 .52 .50 5581

학년 · 9학년~11학년 9.91 .30 5581

역량
· 과학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개방성 or  

과학에서의 자아효능감
18.20 5.20 5378

부모 환경문제의  

심각성
· 환경문제 심각성 응답의 합 (0~28) 26.56 2.68 5387

부모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

·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 응답의 합(~21)

7가지 환경문제에 관한 20년 후 예상(1~3점)
17.58 4.38 5365

교육비지출 · 1~6점 3.32 1.36 5422

가구소득 · 1~6점 3.96 1.78 5400

(2) 중다회귀분석

<표 2>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 분 추정계수 표준편차

독립변수

환경 문제의 인식 0.136*** 0.016

통제변수

성별 -1.239*** 0.119

학년 0.143 0.198

역량 0.056*** 0.013

부모 환경문제 심각성 0.015 0.023

부모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 0.189*** 0.014

교육비지출 0.037 0.051

가구소득 0.056 0.039

상수 7.611*** 2.110

Adj R2 0.081

N 4654

3. 결론

연구 결과 환경 문제의 인식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상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

다. 이는 환경문제의 인식이 증가할수록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과정과 환경교육적 관점에서 각각 해석해볼 수 있다. 이 해석은 

본 발표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볼 예정이다.

참고문헌

• 이용기, 김민성, & 최정구. 2010. 『환경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지식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환

경에 대한 정서의 매개역할』,. 『경영학연구』,, 39(5), 1177-1198.

• UNESCO. “Fir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Environmental Education Final Report”. Tbilisi, USSR, 

Paris: UNESCO. 1977.



포스터 발표. 생태/환경교육   377376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김창환 

1. 서론

대학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기관(Institutional Infrastructure of Nation)의 하나이다. 또한 인류

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학, 기업, 정

부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의되어

야 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

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과 공존이 필요한 시대에 대학은 우리 사회가 가진 최고

의 자원이자, 지역공동체 문제를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

다. 또한 대학은 지속가능한 인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공적 가치를 정립하고 실천

하는 일과 인류에게 닥친 공통의 문제 해결에 교육과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리더십 발

휘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학의 핵심 역량을 종래의 ‘교육, 연구’중심에서 ‘교육, 

연구, 사회공헌’으로 확대하여, 지역, 국가, 지구적 현안에 대학의 사회참여가 부가적인 사안

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 전환과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

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대학은 지역거점 기관(Anchor Institution)으로서 대

학 울타리를 넘어 지역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협력(Partnership)을 강화해

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학의 시대적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대학의 역할과 책

임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대학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학 사회봉사와 사회공헌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대학 사회봉사가 문명사적 사명인 지역협력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

한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의 목적인 사회공헌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및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학의 다양한 인적, 물적, 기술 등을 활용한 대학의 사회공

헌이 지역 및 대학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 지구적 난제(難題)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Ⅱ. 대학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고찰

1. 전통적인 대학의 사명(Mission)

가. 교육(Education)

나. 연구(Research)  

다. 대학 사명 전 단계의 사회봉사(Social Service)-One-way Service

2. 새로운 대학의 사명(Mission) 등장

가. 국제적 규범으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이하 SR) 등장

나.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활동

1) 탈루와르 선언(Talloires Declaration)-University Presidents for a Sustainable Future 

2)  COPERNICUS-THE UNIVERSITY CHAR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UNESCO 세계고등교육회의(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4) 지역협력 대학(Engaged University)-Partnership   

5)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이행

다. 대학의 사회봉사와 사회공헌의 구분

라. 우리나라 대학의 사회공헌 현황

1)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2)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Institute of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3) 한양대학교 HUGE(Hanyang University for Global Engagement) 플랫폼

4) 경희대학교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Ⅲ. 대학의 책무성(USR) 강화를 의한 기제로써 대학평가 반영

1.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사회공헌 반영

2. 우리나라 대학평가체제의 사회봉사 평가준거 현황

3.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대학 책무성 평가

3. 결론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회에 참

여하는 상생 발전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학이 국제사회, 정부, 기업 및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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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연대하여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공헌(USR) 활성화를 의한 기

제로써, 대학정보공시와 대학기관평가인증 사회적 책무 평가내용을 취지에 맞게 실질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사회봉사 정책”, “사회봉사 실적” 평가준거는 “사회공헌 정

책”, “사회공헌 실적”으로 용어 변경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사회봉

사와 사회공헌은 다른 개념이므로, 사회공헌 활동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대학은 대표적인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 NPO)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므로 사회공헌을 위한 신규 재원이 부족하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및 기업을 비롯한 사회단체의 대학 사회공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차원에서 영국 국가지역협력조정센터(NCCPE)와 유사한 대학

의 사회공헌을 지원하는 조직의 신설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실 중 하나는 대학의 사

회적 책임 모태(母胎)가 유엔 인간환경선언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대학의 가치 체계

를 사명(mission)-역할(role)-기능(fuction)으로 분류하고, 대학의 새로운 사명이 되기 위한 최

소 조건으로 상아탑인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

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대학의 사명에 동참할 때 가능하다고 정의하였다. 대학의 역할 및 책

임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대학 사회봉사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단

인 지역협력 대학(Engaged Unversity)으로 전환되는 것과 새로운 사명인 대학의 사회공헌과 지

역협력 대학(Engaged Unversity)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발전적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

을 살펴보았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정의도 공식적으로 통일된 것은 없다. 이제라도 새로운 학문 영역

으로 대학 사회공헌이 인식되고, 대학사회에서도 변방(Margin)에서 주류(Mainstream)로 자리

매김하도록 사회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Don't let USR become an afterthought.

고등교육 제3권 제1호(2020. 6)_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지 논문 게재

-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연구

참고문헌

• 김창환. 2011. 그린캠퍼스(GREEN CAMPUS) 평가를 위한 순위제도(RANKING SYSTEM) 비교 연구, 고려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상훈, 유조안, 구양미, 이유미, 민기복, 안성훈, 오범조, 한동헌, 이지현, 김수완. 2020. 대학사회공헌-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7년의 경험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 조동성, 문휘창. 대학의 사회적 책임-나눔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울경제경영. 2014

• 조지영. 2014. 지역발전에 있어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한신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를 중

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하. 2010.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교육행정학연구, 28(1) , 

1–30.

• 한국대학평가원. 대학평가총람,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2016

• 배은나. [체인지 메이커 한양대] 사회혁신 리더 키우기 … 한양대 사회봉사의 새 패러다임 열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741840. (2017년 7월 10일)

• 이진한. 필 배티 THE 편집장 인터뷰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봉사하는 대학이 세상 바꿀 것.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9/04/218670/. (2019년 4월 10일)

• 연세대학교 홍보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취임. 연세뉴스. https://www.

yonsei.ac.kr/ocx/news.jsp?mode=view&ar_seq=20170707010405450058&sr/. (2017년 7월 7일) 

• 송인한. [송인한의 퍼스펙티브] 사회참여 인재 키우지 않는 대학은 쓸모없어진다. 중앙일보. https://news.

joins.com/article/23680352. (2020년 1월 13일)

• Allen, M. �e goals of universities. Milton Keynes, UK: SRHE & Open University Press. 1988. 

• Boyer, E. �e scholarship of engagement. Journal of Public Service and Outreach 1(1) , 1996. 11–20.

• Boyer, E.L. The Scholarship of Engagement; Selected Speeches, 1979-1995, Princeton, N.J. :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97.

• Byrne, J.V. Engagement: A De�ning Characteristic of the University of Tomorrow.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and Engagement, 6(1) , 2000. 13-21.

• Ellis, S. J., & Noyes, K. H. By the people: A history of Americans as volunteers. San Francisco: Jossey-Bass. 

1990.

• Nomura, K., and Abe, O. Highe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Japan: Policy and Prog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2010. 11(2) :120-129. 

• Roper, Carolyn D, Hirth, Marilyn A. A History of Change in the Third Mission of Higher Education: 

The Evolution of One-Way Service to Interactive Engagemen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and 

Engagement, 2005. 10(3), 3-21.

• Sawasdikosol, S. Driving Universities’ Collaboration toward the New Era of Sustainable Responsibility, 

University-Community Conference Penang, Malaysia. 2009.

• Scott, J. �e mission of university: medieval to postmodern transformations. �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2006. 77(1) , 1-39.

• Thompson, G., Lamble, W., & Lauzon, A. C. Reconceptualizing University Extension and Public Service. 

Canadian Journal of University Continuing Education, 26(1) , 2000. 51–77. 

• Tilbury, D. Higher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A Global Overview of Commitment and Progress. In Higher 



포스터 발표. 생태/환경교육   381380   제2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 

Education in the World 4 – Higher Education’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from Understanding to Action, 

edited by Global University Network for Innova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2.

• Wright, T. The Evolution of Sustainability Declarations in Higher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the 

Challenge of Sustainability: Problematics, Promise, and Practice, edited by Corcoran, P.B., and Wals, A.E.J.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 Greg Bump. UW–Madison’s economic impact to Wisconsin $15 billion annually, study says. UW–Madison’

s NEWS. https://news.wisc.edu/uw-madisons-economic-impact-to-wisconsin-15-billion-annually-

study-says. (2015년 4월 14일)

• Kellogg Commission. Renewing the covenant: Learning, discovery, and engagement in a new age and di�erent 

world.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 and Land-Grant Colleges. 2000.

• UNESCO.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y-�rst Century: Vision and Action, Paris, 1998.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16345. (2020년 1월 13일)

•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 http://igsr.snu.ac.kr. (2020년 5월 5일)

• 한양대학교. http://www.hanyang.ac.kr/surl/Yw3u. (2020년 5월 5일)  

• 경희대학교. https://www.khu.ac.kr/kor/sub/content.do?MENU_SEQ=444. (2020년 5월 5일) 

• 영국 국가지역협력조정센터. https://www.publicengagement.ac.uk. (2020년 5월 5일) 

• 미국 세컨드네이처. https://secondnature.org/signatory-handbook/the-commitments. (2020년 5월 5일) 

• 동국대학교 참사람사회공헌센터. http://volunteers.dongguk.edu. (2020년 5월 5일)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http://www.wisc.edu/wisconsin-idea. (2020년 5월 5일) 

농수로의 어류 군집 구조와 어류 서식지로서 역할

  지성민 [고려대학교], 김정훈 [영남대학교], 성무성 [순천향대학교]  

박준휘 [한림대학교], 김현구 [한림대학교]

1. 서론

농수로는 인간이 관개를 위해 만든 물길이다. 농수로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동물상과 식물

상이 나타나며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알려졌다.(Bambaradeniya et al., 2004) 또한 농

수로나 농수로와 연결된 둠벙은 천적 생물이 적고, 주변 식생이 발달하여 미꾸리, 메기, 송사

리 등의 산란처가 되기도 한다. 농수로의 유기물과 플랑크톤들은 물고기들의 좋은 먹이원으

로 이용될 수 있다(Katano, Hosoya, Iguchi, & Aonuma, 2001; 김재옥 ,2012). 이러한 점들이 농

수로가 어류의 서식지로써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논농사가 발달

하여 다양한 형태의 농수로가 존재하지만 최근 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논과 농수로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콘크리트를 이용한 농수로의 현대화로 농수로에 사는 어류를 포함한 생

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농수로를 대상으로 하는 어류

상 조사는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몇몇 연구에서 농수로의 어류상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

지만(김재옥 et al., 2011; 문운기&안광국, 2007) 다양한 농수로를 대표하기에는 자료가 부족

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농수로 어류상의 기초 자료를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

고 조사 농수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농수로가 어류 서식처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본론

1) 조사시기 및 장소

조사 장소는 호남지방에 위치한 수계(만경강, 섬진강, 탐진강, 남해안 독립수계, 영산강, 동

진강)와 직접 연결된 농수로 10개로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이고, 조사는 가을(1차)조사, 겨울(2차)조사, 봄(3차)조사, 여름(4차)조사로 4회 수행하였다. 

농수로를 정량 조사하기 위해 농수로 한쪽을 개울막이 망(망목 1mm 또는 4mm)으로 막고 50

㎡ 너비에서 족대(망목 4mm)로 채집하였다. 단, 장소 여건상 S6은 25㎡, S11과 S12는 100㎡ 

에서 조사하였고, 개체 밀도를 비교 할 때 50㎡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본류 조사는 농수로 

어종과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고 농수로와 본류가 연결된 부분의 주변에서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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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족대(망목:4mm)와 투망(망목:7mm)으로 1시간 동안 조사하였다. 데이터에는 전장이 2cm

가 넘는 개체만 포함하였다.

2) 조사 결과

농수로에서 정량 조사된 어류는 4목 11과 52종 3418개체로 출현종수 중 잉어과가 59.6%를 

차지했다. 우점종으로는 칼납자루(A. koreensis)가 464개체(13.4%)로 가장 많았고 납자루(A. 

lanceolata intermedia)가 429개체(12.4%)로 그 뒤를 따랐다. 그 다음 408개체(11.8%)가 채집된 

각시붕어(R. uyekii)가 있다.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종으로는 피라미(Z. platypus), 미꾸리(M. 

anguillicaudatus)가 있으며 이들은 한 지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기록되었다. 본 조사에서 

2018년 기준 법정 보호종은 총 3종, 241개체가 조사되었다. 2017년부터 환경부 멸종위기 야

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큰줄납자루(A. majusculus)는 섬진강 수계의 S3에서, 환경부지정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인 꺽저기(C. kawamebari)는 섬진강 수계의 S7과 탐진강 수계의 S8에서 조

사되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1급인 임실납자루(A. somjinensis)는 섬진강 수계의 S3과 S7에

서 조사되었다.

Table. Quantitatively conducted fish fauna of the agricultural canals in this research

3.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수계 중 만경강, 섬진강, 남해권 수계, 탐진강, 영산강, 동진강과 연결

된 농수로 어류의 종 조성과 어류 길드 특성, 군집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시행한 결과, 농수로에서 6목 11과 53종 3,633개체가 출현하

였고 본류에서 9목 15과 57종 7,108개체가 출현했다. 농수로의 우점종과 아우점종은 칼납자

루(Tanakia koreensis)와 납자루(T. lanceolata)로 나타났으며, 납자루아과의 어종이 우점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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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10지점 중 6지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수성 이매패류의 서식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임실납자루(T. somjinensis)가 섬진강 수계의 농

수로에서 출현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큰줄납자루(Acheilognathus majusculus)와 꺽저기

(Coreoperca kawamebari)가 각각 섬진강 수계, 섬진강과 탐진강 수계의 농수로에서 출현했다. 

지점별로 어류 길드 분석 결과, 대체로 농수로가 본류보다 낮은 민감종의 비율을 나타냈다. 군

집 분석 결과 하상 구조가 복잡하게 나타난 지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군집을 보였으며, 환경

적 변수에 따른 분석 결과 하상 구조가 복잡한 농수로 그룹이 높은 다양도 지수와 낮은 우점도 

지수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농수로의 어류 서식 특성을 나타내고, 향후 연구와 관

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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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봉의산,  

팔미천의 포유류와 어류 모니터링

임가윤 [서울대학교], 김현구 [한림대학교], 정이준 [강원대학교], 정아영 [한림대학교], 안효성 [한림대학교]

1. 서론

봉의산은 춘천시 소양동에 위치한 높이 301.5m의 산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휴식 및 문

화의 공간이자 근린공원이며 서식지 면적 0.64㎢로 좁고 인위적 출입이 잦은 도심에 위치하여 

있다. 2016년 국립생태원 자료에 따르면 담비, 노루, 오소리 등이 관찰된 바 있다. 이 중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인 담비의 관찰 기록이 있으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도시개발로 농경지와 같

은 연결축이 단절되기 전에 남은 잔존 개체가 존속하고 있었거나 춘천시 동측에 위치한 구봉

산에서 소양강 수변 공간을 따라 이동하여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봉의

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서식지 보존을 위해서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기에 

장기 모니터링의 일환으로서 2017년과 2019년도에 포유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포유류 모

니터링은 주로 직접관찰과 흔적 조사를 이용한 현장 조사, 무인센서카메라 설치를 통해 실시

된다.

팔미천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에서 발원하여 북서방향으로 흘러 북한강으로 유입

되는 한강 수계의 지방하천이다. 하천연장은 18.8km, 유로연장은 24.93km, 유역면적 74.54

㎢이다. 춘천 시내와 인접하여 있고 주변에 민가 낚시터 도로 기차역 등이 인접해 있음에도 자

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해당 조사는 족대를 이용하여 팔미천의 2년간 어류 서식 

현황을 조사하였다.

2. 본론 

포유류 모니터링은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했는데, 흔적조사, 스마트폰, 무인센서카

메라, 설치류 트랩, 족적트랩을 이용했다. 흔적조사는 야생동물 흔적도감을 참고하여 배설물, 

발자국, 식흔 위주로 진행되었다. 무인센서 카메라는 2017년에는 MOULTRIE사의 M-990i 

Mini Game Cam을 이용해 충원사 부근과 정상에 설치하였으며, 2019년에는 SECA CAM사

의 Wild Vision Full HD 5.0과 CAM PARK 사의 T 70, T45 카메라를 사용하여 현장 조사 후 너

구리 화장실로 추정되는 곳에 설치하였다. 족적트랩은 Wild Care사에서 판매하는 MAM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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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FOOTPRINT TUNNEL을 참고하여 직접 만들어 설치했다. 어류상 모니터링은 팔

미교, 팔미리낚시터, 옷바위교, 김유정역 네 구역에서 족대를 이용해 채집을 진행하였다. 지

점별로 약 1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도감을 참고하여 현장에서 동정 후 기록하였고, 

기록 후 전부 방생하였다.

<그림 1> 2017 봉의산 모니터링 위치 (좌), 팔미천 모니터링 위치 (우) 

<그림 2> (A)멧돼지, (B)너구리, (C)고라니, (D)봉의산 공사, (E)너구리 배설물에서의 은행발아, (F)묵납자루   

모니터링 결과 2017년에 4목 8과 8종의 포유류를 확인하였으며, 2019년에는 무인카메라

를 추가 설치하여 행동자료를 수집하였다. 팔미천 서식 어류는 조사 결과 2017년에 7과 28종, 

2019년에는 8과 31종을 확인하였다.

3. 결론

2017년 봉의산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는 정상 아래의, 바위와 덤불이 많고 비교적 평평한 환

경이었다. 배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설물이 다량 발견되었고 뉘여진 풀들이 많아 고라니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로 추정했다. 그러나 춘천 MBC 측의 건물 철거 공사로 인해 환경이 뒤바

뀌었고, 이 기간 동안 야생동물에게 부정적 영향(스트레스, 주요 이동경로의 피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팔미천에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의 배설물이 확인되었으며, 어류의 

경우 주변 환경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어류가 서식함을 확인하였다. 2019년 봉의산 조사에선 너

구리가 화장실로 이용하는 장소를 발견해 카메라 설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장기간 현장조사

를 통해 너구리 배설물에서 은행 종자의 발아를 확인하여 포유류 매개 종자산포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무인카메라 설치 및 분석을 통해 해당 장소에 너구리 이외에도 청설모, 고라니, 멧

돼지의 서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멧돼지의 경우 진흙 목욕을 한지 얼마 안 되어 몸에 진

흙이 묻었거나, 몸에 붙은 진드기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무에 몸을 비비거나, 잘 곳을 탐사

하는 모습 등을 카메라로 담을 수 있었다. 팔미천에선 팔미교 하천의 공사에 따른 어류상 변

화, 그리고 쌀미꾸리, 메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묵납자루의 서식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봉의산은 최근 공사로 인해 서식지의 면적이 줄은 상태이다. 위치 특성상 도시 중심지에 고

립되어 있어 이 곳의 포유류는 다른 서식지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2019년 10월, 춘천시 

민가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강원도청과 봉의산 포유류 모니터링 데이

터를 공유하였다. 춘천 도심 지역과 이어진 봉의산의 모니터링은 거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

어 있다. 팔미천 또한 공사로 일부 어류상이 변화하였으며 멸종위기종 묵납자루가 10년 만에 

발견됨에 따라 장기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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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을 중심으로

은연아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유아환경교육관 연구원]

1. 서론

국민의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환경 문제에 대해 많은 공감과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해결점을 찾거나 실천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환경에 대한 가치관 결여, 윤리 

의식 부족으로 인해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최돈형과 노경임, 2000). 이때, 지식

위주의 환경교육은 효과가 매우 낮을 수 있으므로, 체험을 통한 가치관, 태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부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이 좋다. 이에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에서는 현장 체험중심의 환경교

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 환경에 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접목시키고 있다(환경부와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2014). 여기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여 유아들의 교육과정과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또한, 충청도,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등의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

한 위치에 있어 많은 유아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아들이 환경 놀이 중심으로 흥미를 유도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가정 및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습관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나 유아에게 환경교육을 좀 더 의미 있게 확장

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아들이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얼마나 교육을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유아가 환경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과업이다(Corey & Corey, 2002). 

사전교육은 본 활동이 진행되기 전에 본 활동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든 유아교사에게든 모두에게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 및 조망해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교육은 유아교사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고, 수업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선하게 도와주고, 

나아가 배우는 학습자의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희숙과 정제영, 2011). 교사로서 상

황에 알맞은 교수 방안을 찾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조부경과 고영미, 2004).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환경교육도 유아에게 보다 잘 적용하기 위해서

는 사전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연구 방법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에서는 환경부 사업인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을 운영하고 있

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6년의 정도 기간 동안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지역의 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26,628명(2019년까지 기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아환경교육관

에 방문하는 만 3∼5세 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자연과 더불어 꿈꾸는 우리’라는 환경교육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3월∼7월 중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유아환

경교육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기관 4곳을 선정하였다. 2019년 7월 중순에 각 기관

에 재직하는 유아교사 16명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2019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5

주 동안 16명의 유아교사가 각 1회씩 총 16회의 면담에 응하였다.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에서

는 사전교육으로 질문 목록 작성 및 브레인스토밍, ‘푸른 지구 수비대’ 동요 들려주고 불러보

기, 멸종위기동물과 관련된 동화 함께 읽어보기, 멸종위기동물 표상 활동 등을 소개하여 사전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각 면담을 나눈 후, 녹음, 전사 자료, 사전교

육 관련한 자료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연구 내용

(1) 충분한 내용 이해, 흥미 유발을 위해 사전교육은 필요하다.

대부분의 면담 교사들은 충북권 유아환경교육의 프로그램 적용 시에 사전교육은 필요하다

는 입장에 긍정적이었다. 그 이유로 유아들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참여도, 몰입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또 다른 이유로 충북권 유아환경

교육관을 한 번에 모두 이해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유아교사는 환경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전교

육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방

문 시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2) 사전교육은 교사의 다양한 노력이 가미되어 만들어진다.

실제 유아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 간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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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아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적용 가능성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사가 환경교육

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환경 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에 소극적

인 경우에 그러하다(권혜선과 윤순진, 2010). 이에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에서는 유아들과 함

께 할 수 있는 푸른 지구 수비대 노래 부르기, 궁금한 점 찾아오기, 멸종위기동물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유아교사에게 소개하여 사전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는 자

발적으로 사전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유아의 흥미와 관심, 발달 수준, 유아교육기

관과의 연계 방안까지 고려하여 면담 교사들은 사전교육을 구체화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충

북권 유아환경교육관의 환경교육 적용 시 유아의 발달 정도와 흥미정도, 각 유아교육기관과

의 연계성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사전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

기에는 교사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더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3) 사전교육 후 환경 교육은 유아교사와 유아 모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사전교육을 통해 유아에게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언급하였

다. 환경 교육 활동의 주체가 된 교사는 스스로 반성적 성찰이 가능했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 

교수 실제까지 변화가 이어졌다(엄채윤, 2012).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이해하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으며, 오히려 유아교사 자신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천 방법을 찾아보고

자 하였다. 사전교육을 통해 유아가 본 활동에 대한 흥미, 적극성, 능동성, 몰입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를 준비하던 면담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환경교육과 실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서로가 지적 능력을 길러주는 동시에 태도와 인식도 변화시킬 수 있고, 가능하면 다양한 환경 

주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김정원, 1999). 사전교육을 통해 유아와 유아교사 모두에게 의

미 있는 경험임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면담 교사들의 생각과 그 필요성을 함께 알아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 사례를 통해 사전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에게 환경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멸종위기

동물, 환경에 대해 유아교사는 유아에게 사전 지식을 알리거나, 주변 환경과 동물에 관심을 갖

는 등의 교사의 다각적 시도가 요구된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사전교육의 경험과 실제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 경험이 더해지면 더욱 효과적으로 유아뿐만 아니라, 성인의 환경적 지식 습

득, 환경을 위한 기술, 환경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충북권 유아환경교육관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을 알아보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다 많은 사례에 대한 적용과 추가 논의를 통해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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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자연친화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1

정우영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1. 서론

자연친화교육은 자연과 인간을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출

발한다. 자연친화교육에 대하여 이명환(2011)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배우고 자연

에서 놀이 중심의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의 신체와 정신 성장을 불러오는 전인교육이라 정의

하였다. 이러한 자연친화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유아기는 ‘생태학적 자아’

를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Wilson, 1996),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탐

구하며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유아기가 발달 특성상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다(홍은

주,2006). 이에 우리나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자연친화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

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 녹생성장교육 프로그램’ 및 ‘서울형 유아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자

연친화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아의 자연친화적태도 증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유아기 자연친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적 학술적 관심으로 인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연친화교육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자연친화교육이 유아의 

창의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김호, 2009; 박선영, 2013), 운동능력과 체력을 

향상시키고(진성욱, 황해익, 2013), 정서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신

유정, 2012; 임은정, 최미숙, 2013) 등 유아의 전인 발달에 유의미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 자연친화교육의 강조점과 지향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최근에

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아 자연친화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어느 시대보다 변화의 크기가 크고 예측이 어려운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자연친화교육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의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

성과 달리 유아 자연친화교육과 관련된 개별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물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연구가 수

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아 기존 연구물의 경향성과 추이를 검

1　본 논문은 영유아교육학논집 22권 2호의 게재 논문을 요약함.

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유아 자연친화교육의 연구 동

향 분석을 위해 국내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파악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 잔연친화교육의 연구 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유아 자연친화교육의 연구 대상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유아 자연친화교육의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2. 본론 

1) 연구방법

(1)  분석대상 : 학술교육학정보원(RIS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하

여 학위 논문 241편과 학술지 논문 163편으로 총 404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 양적 연구(실험연구, 조사연구, Q방법론)와 질적연구(문화기

술적 연구, 실행연구, 사례연구, 내러티브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3)  연구 내용 분석기준 선정 :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황 및 인식 조사, 교육 활동 접근법, 교

육내용, 종속변인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 절차 : 1차 예비연구에서는 유아교육 전문가 1인에게 분석 준거의 적절성 논의를 

검토받았다. 2차 예비연구에서는 무작위로 30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 준거에 따라 

예비연구를 수행을 토대로 분석 준거를 수정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범주를 통해 

선행연구를 분류하였고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연구의 경우 연구자의 의도

를 최대한 고려하여 보다 중요한 하나의 분류 기준으로 포함시켰다.

(5)  자료 분석 : 확정된 분석 기준을 반복적인 훈련과정을 거쳐 충분히 숙지한 후 연구자들

은 자료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Microsoft O�ce Excel 2016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2) 연구 결과

(1)  유아 자연친화교육 논문의 연구 방법별 연구 동향: 전체 연구의 64.6%에 해당하는 

261편의 논문들이 양적 연구에 치중해 있었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 16.8%, 문헌연구 

10.6%, 혼합연구 7.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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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 자연친화교육 논문의 연구 대상별 연구 동향: 분석 결과 인적 대상이 348편

(86.7%), 물적 대상이 56편(13.3%)으로 나타났다. 인적 대상 중 만 5세 유아가 138편

(32.9%)로 가장 많게 나타났며 교사는 91편(21.7%), 학부모 18편(4.5%)으로 나타났다.

(3)  유아 자연친화교육 논문의 연구 내용별 연구 동향: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가 835편(86.9%)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연이어 현황 및 인식 조사 연구가 126편

(13.1%)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 수행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자연친화교육 관련 논문은 양적 연구 다음으로 질적 연구와 문헌 연

구, 혼합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유아교육 연구가 양적 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유아

의 발달 특성상 검사법이 주를 이룬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유아 자연친화교육 연구가 급

속히 성장하는 것과 비례 하였을 때 질적 연구의 비중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

들에게 자연친화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의 과정 탐색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다

루는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통한 질적 연구가 향후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 대상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인적 대상에서 영유아, 교사, 학부모 순으로 나

타났으며 유아의 경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애호심은 특정 시기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기 전체에 걸쳐 생기므로 만 5세 이전

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는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므로 앞으로는 교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

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방안을 구축하여 효과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수 효능감

과 올바른 인식을 갖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연친화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 내용별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태도와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 측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

로 다양한 종속 변인을 바탕으로 연구적 관심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방향에 있

어 가장 강조되는 역량은 창의성과 감성이므로 이러한 역량이 자연환경 속에서 활발한 놀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길러낼 방안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국외의 연구 동향으로 연구 대상을 확

대하여 세계적인 추이와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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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명일근린공원의 귀화식물 분포 특성 

차두원, 백은경, 문영란 [초록바람]

1. 서론

1960-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귀화식물

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귀화식물은 인위적인 보호 없이 자연 식생에 적응하여 독립적으로 개

체군을 형성하고 10년 이상 생육, 번식 및 분포지 확산을 통하여 자생종과 구분 없이 융화되어 

자라는 식물이다(정수영, 2014). 국내에 정착한 귀화식물 분류군 수는 266분류군으로 확인되

었으며 전체 외래식물(619분류군)의 43%를 차지하고 있다(산림청과 국립수목원, 2019). 귀화

식물은 정주지, 도로, 항만, 매립지, 공항, 하천 등 인간 간섭이 많은 장소에 주로 발생한다(차

두원 등, 2019). 또한 최근에는 사면 녹화, 사방 공사, 시설물 조성, 관상용 도입 등 산림 지역

의 인위적인 훼손과 교란으로 인해 귀화식물 이입 및 확산이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대상지인 명일근린공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산지형근린공원으로 대규모 아

파트단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숲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명일근린공원 산림 주연부를 중심으

로 강동아트센터(2010년)·동서신의학병원 한뼘공원(2013년)·공동체 텃밭(2013년)·유아숲놀이

터(2016년) 등 편의·체험시설이 조성되었고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

덕아르테온아파트)가 재건축(2018-2019년)됨에 따라 이입되는 귀화식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동구 명일근린공원에서 조사한 귀화식물 출현 목록을 바탕으로 귀화율, 

원산지, 이입시기, 확산등급 등 귀화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명일근린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수행하였다.                     

2. 연구대상지 및 연구방법

명일근린공원은 행정구역상 강동구 상일동 135번지에 위치하며 총 면적은 53,117㎡이다. 

고도는 76.2m에 해당된다. 주요 식생은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림이 분포하는 자연

림과 조경수목식재지가 혼합되어 나타난다(강동구c, 2019). 지형 및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경기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양은 적갈색풍화토이다(강동구a, 2002). 기후는 평균최고

기온 18℃, 평균최저기온 8.5℃, 강수량 1117.0㎜, 상대습도 58%, 풍속 1.3㎧이다(강동구b, 

2018). 귀화식물 조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명일근린공원 산림 주연부와 내부, 

탐방로를 따라 수행하였다. 분석은 귀화식물 현황, 귀화율, 원산지, 이입시기, 확산등급 등 귀

화식물 특성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명일근린공원에 분포하는 전체 식물 분류군 수는 778분류군으로 서울시 관속식물 1,996

분류군의 39%에 해당된다. 분류군별 현황은 양치식물 15분류군(1.9%), 나자식물 14분류군

(1.8%), 단자엽식물 158분류군(20.3%), 쌍자엽식물 591분류군(86%)으로 확인되었다. 주

요 과별 현황은 국화과가 95분류군(12.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벼과 75분류군(9.6%), 장미

과 52분류군(6.7%), 콩과 44분류군(5.7%), 마디풀과 28분류군(3.6%) 순으로 확인되었다. 생

육 특성별로 자생종은 497분류군(63.9%), 식재종은 221분류군(28.4%), 재배종은 60분류군

(7.7%)으로 확인되었다. 

년도별 출현 식물 분류군 수는 2011년 262분류군, 2012년 326분류군, 2013년 510분류군, 

2014년 411분류군, 2015년 396분류군, 2016년 520분류군, 2017년 513분류군, 2018년 528

분류군, 2019년 500분류군, 2020년 525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귀화식물과 귀화율(%)은 

2011년 24분류군(9.2%), 2012년 54분류군(16.6%), 2013년 61분류군(12%), 2014년 65분류

군(15.8%), 2015년 48분류군(12.1%), 2016년 67분류군(12.9%), 2017년 59분류군(11.5%), 

2018년 65분류군(12.3%), 2019년 72분류군(14.4%), 2020년 79분류군(15%)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원산지는 아메리카, 이입시기는 3기(1962년-현재), 확산등급은 5등급(Wide Spread)으

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2). 종합하면 년도별로 비교했을 때 명일근린공원 출현 

식물 분류군 수, 귀화식물, 귀화율 변동의 폭이 큰 것은 조사 방법 및 강도에 의한 차이인 것으

로 판단된다. 반면 원산지와 이입시기, 확산등급의 경우 년도별로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큰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19년, 2020년의 경우 이전과는 다르게 귀화식물 분류군 수가 약 

70분류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일근린공원 산림 내부, 주연부를 따라 사방 공사, 건축

물 조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 도로 사면 녹화, 관상용 도입, 이용객 증가 등 물리적 행

위에 의한 귀화식물 이입과 정착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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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명일근린공원 년도별 출현 식물, 귀화식물, 귀화율 현황 

항목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분류군 수 262 326 510 411 396 520 513 528 500 525

귀화식물 24 54 61 65 48 67 59 65 72 79

귀화율(%) 9.2 16.6 12 15.8 12.1 12.9 11.5 12.3 14.4 15 

<표 2> 명일근린공원 원산지, 이입시기, 확산등급 현황

항목 원산지* 이입시기** 확산등급***

2011-2020 아메리카(America) 3기(1962년-현재) 5등급(Wide Spread)

* 원산지 : 아프리카(Africa), 아메리카(America),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아시아(Asia), 유라시아(Eurasia), 유럽(Europe), 온대

(Temperate)  

** 이입시기 : 1기(1500년-1931년), 2기(1932년-1960년), 3기(1962년-현재)

*** 확산등급 : 1등급(Potential Spread), 2등급(Minor Spread), 3등급(Concerned Spread), 4등급(Serious Spread), 5등급(Wide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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